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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화정책논총 에 수록된 논문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

서 ,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문화예술논총 첫번째 묶음을 발간하게 되었읍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윈이 '87년

도 초에 문화발전연구소를 개설하고, 기틀이 채 잡히지도 앉은 형펀에서 근 1년

동안 애써서 연구한 결과들의 일부를 모아본 것입니다.

사회반전과 함께 국민들의 문화적 요구는 증대되게 마련이고, 그 수요에 얼마만

큼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최대 과제일 것입니다. 이 과제를 적

절히 해결해 내기 위해서는 우선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결과 위에서 합리적이고 징

화한 판단을 가능케 하는 기초자료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물론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정책 수립을 위해서나, 문화행정 실무자들을 위해서나, 문화예술

게에 종사하는 촉매요원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만한 정보와 자료가 크게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간될 이 문화예술논총은 이와같은 필요성

에 부응하는 자료집이 될 것입니다.

한 나라의 발전은 경제적 차원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으며 문화역량과 예술수준

이야말로 그 나라의 진정한 자부심의 원천일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에서 우리 연

구소는 우리나라의 문화발전을 위한 의욕적인 연구사업을 계속 수행해 나갈 것입

니다.

아무쪼록 미진한 부분이 많을지라도 이 논총이 많은 문화예술제 인사들과 문화

정책 및 문화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께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1988년 8월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원 장 서 기 원

발 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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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정책의 기조와 방향

문화 정책의 이념과 방향

김 여 수*)

I. 문 화정 책의 의의

1. 이론적 정지작업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와 문화정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문화부의 신설계획이 그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보다 근원적 국가적

수요의 한 징후이지 그 원인은 아니다. 문화와 문화정책에 대한 관심이 점차로 높

아지는 까닭은 단순히 경제 발전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에서 오는 문화생활에 대

한 국민의 욕구가 증대되었기 때문만은 분명 아니다. 그것은 지난 20여년간 우리

나라의 국가발전의 성격을 규정해 온 모방적 경제 발전의 한계에 대한 인식과 빌

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경제발전에 새로운 의미와 생명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폭넓은 하부구조 없이는, 경제발전은 총체적 국가발전 과정에서 하나의 실패담으

로 끝날 수도 있으며, 바야흐로 가속화되기 시작한 민족중흥의 동력이 좌절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창의성과 독창성에 바탕을 둔 문화적 종합이 필요하

다는 인식이다. 절대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국가발전의 전략에 있어서 문화의 위

* 서울대 철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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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종속적이고 부수적인 것이었다면, 모방을 넘어서 선진화를 향하는 국가발전

에 있어서 문화는 그 핵심부를 차지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그런데, 최근의 문화와 문화정책에 대한 논의는 묘한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하

나는 문화적 무간섭주의에 대한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문화활동에 대한 보다 강

화된 정부지원 요청이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다'라는 표어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듯이, 이 주장은 흔히 같은 맥락에서 같은 사람에 의해서 제시되기도한

다. 그러나 이 두 주장 사이에는 일견 모순적 관계가 성립한다. 문화는 개인적 자

유의 영역이며 따라서 어떠한 정책적 개입도 부당하다면, 아무런 정책도 없는 것

이 바로 최상의 문화정책이 될 것이며, 따라서 문화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정책적 고려도 부당한 것이 된다. 이러한 일견 명백한 모순은 문화와 문화

정책에 관한 모든 논의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과제를 제시한다. 즉, 문화

정책과 관련된 이념적 입지 정립의 과제이다.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우리가 처해 있는 국가발전의 단계에 비추

어 볼때 문화정책의 입지는 어떻게 규정되어야하나? 문화정책이 할 수 있는 긍

정적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관여해야 할 문화의 영역은 어떻게 한정되어야

할 것인가? 문화정책을 표현하는 결정들의 성격은 어떤 것이며, 여타 공공분야에

서의 정책적 결정의 성격과는 어떻게 다른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이 정리되지 않는 한, 문화정칙의 기조와 방향 정립을 위한 어떠한 논의와 제안도

정당성과 설득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2. 문화개념의 확장

문화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하여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대답은 존재

하지 않는다, 문화에 대한 개념 정의과 관련된 문제점들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대

로이며, 여기에서 그 논쟁을 새로이 전개한다는것은 적절하지도 않다. 그러나, 앞

으로의 우리의 논의와 제안에 구체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이 보고서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문화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밟혀 둘 필요가 있다. 문화 현상에 대한 모

든 논의는 문화개념이 지니는, 적어도 두개의 서로 다르면서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측면을 고려해야만 한다. 보다 통상적이고 제한된 의미에서의 문화란 상징적

형식의 영역이다. 종교적 형식들을 포함하는 문학, 미술, 음악, 공연예술 등이 거

기에 포함된다. 또하나의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문화는 의미의 영역이다. 일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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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정합적이고 통일된 태도, 가치, 믿음, 관습 및 행동양식을 통하여 사람들은 자

신과 세계와의 관계를 설정한다. 이러한 의미들을 통하여 세계는 하나의 정돈된 우

주로 질서지워지며, 그 안에서의 인간의 위치가 규정된다. 넓은 의미에서의 문화는

곧 세계에 대한 일상적 인식의 공통성의 토대를 마련해 주고, 개개인의 동기와 사

회 전체의 도덕적 지향의 근거를 제공한다. 상징적 형식의 영역으로서의 문화와 의

미의 영역으로서의 문화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왜

냐하면 의미는 흔히 상징적 형식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상징적 형식

으로서의 문화는 의미로서의 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

았을 때 문화란 한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개인에게 살의 존엄성과 보람을 일깨워주

며, 동시에 그 공동체가 지향하는 전체적 목표가 그 개인에게 있어서도 가치있는

것임을 인식케 하는 인간 행위와 제도의 총체라고 말할 수 있겠다.

3. 경제발전과 문화발전

오늘날 우리는 흔히 문화와 경제, 문화와 사회를 독립된 영역으로 간주하고, 이

들 영역 사이에는 근본적 단절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위에서 밝

힌 시각에서 볼 때 문화현상과 사회경제 현상은 사실상 하나의 불가분의 복합체

이다. 모든 문화적 현상은 동시에 사회경제적 현상이며, 모든 사회경제적 현상을

동시에 문화적 현상이다, 이른바 전통사회에 있어서의 문화현상은 물질적 생존의

도구, 사회적 통합의 양식 또는 종교적 표현의 형식일 뿐 거기에는 어떤 존재론적

독립성도 부여되지 는다, 하나의 이상형으로서 전통사회에 있어서의 문화는 생

존, 도덕, 종교와 하나의 전체를 형성하면서 공동체 전체에 귀속되고, 그 공동체

의 생존양식과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한다.

오늘날 고도화된 산업사회에 있어서 문화적 영역과 사회경제적 영역 사이에는 젼

대적 단절이 있다는 벨의 지적은 비교적 일반화된 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영역간의 균열을 불가피하게 하고 문화영역에 존재론적 독

자성을 부여한 것은 자본주의 산업문명이다. 윌리엄즈R. Williams가 보여주고

있듯이 문화 culture라는 말이 무엇의 재배 또는 양식이라는 종래의 용법에서, 19

세기 말부터 오늘날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로 쓰여지기 시작했다는 사실도 결

코 우연적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산업문명의 핵심을 이루는 대량생산방식은 고

도의 노동분업을 요구하게 되었고, 또한 이에 따를 생존 및 노동방식에 있어서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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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면서 '문화'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이다.

즉, 새로운 생산과정과 경제질서는 태도나 행동양식에 있어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으나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이러한 요구는 그들의 대응능력을 초월한 것이었

다. 오도의 노동분업은 개개인의 노동을 작업과정 전체의 한 부분으로 전락시켜

노동의 의미와 성취감을 박탈함으로써 방향감각의 상실과 소외현상을 불러 일으키

게 된 것이다.

산업문명의 대두와 함께 야기되는 문화적 과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정리될 수

있다. 그 하나는 새로운 경제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질

과 범위에 있어서 전통문화의 틀을 훨씬 능가하는 높은 수준의 문화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는 단순히 산업생산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뿐만 아니라, 인간과 사회에 대한 보다 세련되고 높

은 차원의 이해를 포괄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했다. 이러한 과제는 결과적으로 문

화적 엘리트집단과 이른바 고급문화의 대두를 수반하게 되었다.

초기 산업화과정에 있어서의 문화적 과제의 또 하나의 측면은 노동자 대중의 새

로운 생산과정에의 적응과 관련된 문제이다. 급변한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전통사

회의 태도, 가치, 관숩 또는 행동양식은 그 적실성을 상실하게 된 반면, 이들을 대

체한 수 있는 새로운 문화적 가치들이 징립되어 내면화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

요된다. 따라서 전반적인 소외상황에서도 노동자 대중은 새로운 노동양식에 적응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 지식과 행동양식과 규범을 그들의 일상적 삶의 틀 속에

서 정립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 이리한 과제는 결과적으로 대중문화의 형성으로

연결틸다. 헌대 산업사회에 있어서의 문화는 이들 세개의 문화들 --전통문화, 고급

문화, 그리고 대중문화-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에 의하여 그 구체적 모습을 드러내

고 있다. 현대 산업사회에 있어서 문화정책의 일차적 과제는 아마도 이들 세개의

문화의 적절한 재통합에 있다고 한 수 있겠다.

그러나 전반적인 사회발전에 있어서 문화의 역할이 어떤 보편적인 원칙에 의해

서 일률적으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한 사회의 발전에 있어서의 문화의

역한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역사적 조건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

라서 문화발전을 위한 정책적 고려도 이러한 사치역사적 조건의 틀 속에서 올바로

전개될 수 있을 짓이다. 즉, 한 사회가 채택하는 문화정책의 유형은 그 사회가 거

쳐온 문화발전의 성격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문화발전의 성격은 더

나아가서 그 사회의 경제발전의 성격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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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가 선택하는 문화정책은 그 사회가 걸어온 발전의 역사적 과정과 불가분의 관계

를 가질 수 발에 없는 것이며, 이러한 사회역사적 맥락이 간과되었을 때 모든 문

화정책적 논의는 추상적이오 이념적이며 공허할 수 밖에 없다.

4. 문화정책의 두 가지 유형

가 . 자 유 주 의 와 구 성 주 의

문화정책은 흔히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그 하나는 자유주의적 유형이고, 다

른 하나는 구성주의적 유형이다. 자유주의적 유형은 명시적 문화정책을 거부한다.

모든 문화현상은 자생적이고 자율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어떤 문화적 욕구가 대두

되었을 때 거기에는 수요를 측정하고 공급을 조직하는 기업가가 등장하게 마련이

며, 별도의 정책적 개입없이도 경제발전에 상응하는 문화구조가 자율적으로 형성

된다. 문화적 목표는 정책적 결정에 의하여 제시되는 것이 아니고 체제 자체의 자

율적 작용에 의하여 형성된다. 문화정책에 역할이 있다면, 그것은 따로 이러한 목

표와 수요의 자율적 형성과정을 저해하는 제반요인을 입법과 그의 준수를 동하여

조절하는 최소한의 것 이어 야만 한다.

구성주의적 유형의 문화정책은 체제의 자율적 작용을 조정하는 억찰 뿐만 아니라

문화적 목표를 설정한다. 그리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를 선

택하고 집행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화정책은 현상을 목표가 제시하는 바람직한

상황으로 이끌어 가오자 한다. 따라서 구성주의적 문화정책은 목표를 설정하고, 수

단을 선정하고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기구를 필요로 한다. 자유주의 유형에

서 자율적으로 형성된 제도와 기구들이 여기에서는 중앙권력에 의하여 구성되고

창조된다.

나 . 문 화 정 책 과 경 제 발 전

우리는 여기서 문화정책의 두 가지 유형이 경제사회 발전의 유형과 밀접하게 연

관되어 있다는 것은 쉽게 간파할 수 있다.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그 발전의 조건

이 그 사회 안에서 자생적으로 조성된 이른바 원초적 발전의 과정을 거친 나라의 경

우에는 그 문화도 역시 유사한 자생적이고 자율적 발전과정을 거치게 된다. 주어

진 전통문화의 토대 위에서 새로이 조성된 경제사회적 조건과 욕구에 상응하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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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 대응이 자율적으로 제시된다. 그리고 그 문화적 대응이 전통문화에 그 출발

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민족성이 보존되며, 따라서 전통문화와 새로운 문화적 종

참의 연속성과 통일성이 유지될 수 있으며, 보다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이에 적응

찰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기회를 갖게 된다. 즉, 문화'는 별도의 정책저 고려를

필요로 하는 문제로 등장하지 않으며, 따라서 별도의 문화정책이나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치 않다.

그러나 뒤늦게 발전의 과정에 오른 나라들의 경우는 구조적으로 다를 수밖에 얼

다. 그것이 독일이나 유럽 또는 일본과 같은 19세기의 지각생 국가이든, 사회주

의 국가이든, 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제 3세계의 지진아적 국가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나라이든간에, 이들의 경우에는 모두 발전의 조건이 자생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외세에 의하여 주어졌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 중 어떤 나라들은 단순히 외

국의 사례가 발전을 위한 노력의 계기가 되었고, 또다른 경우에는 식민지화를 통

한 외국자본 및 기술의 침투가 그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그 계기의 성격상의 차

이에도 불구하고 이들 나라의 경우에 발전의 만회를 위한 전략이 소수지도계층 및

지도계층 연합에 의하여 채택되고 국가권력에 의하여 추진되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 구성주의적 발전전략은 문화분야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문화발전은 그 나라의 고유한 전통문화와의 연속성 이 나 자생적 문화욕

구보다는 타율적으로 주어진 문화모형에의 근접도에 보다 충실하게 추진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새로운 문화적 종합에서 전통문화의 뿌리는 소외되고 전통문화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조건과 문화적 욕구에 대응하여 유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

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그리하여 문화의 민족적 성격, 문화의 주체성에 대한 논의

가 끊임없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중앙권력에 의해 주도되는 새로운 문화

적 종합, 즉 고급문화는 전통문화 그리고 대중문화와 대립적 관계에 놓이게 되며,

문화는 국가발전과 사회적 통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다 . 자유 주 의 와 문화 정 책

이와 같은 문화정책의 유형적 분류는 물론 추상적이고 이념적 모형에 불과할 뿐

실제로 순수한 형태의 정책적 선택을 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이념적으로 자

유주의적 유형을 채택하고 있는 영국을 비롯한 서구제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 점

은 분명하다. 이들 나라에는 이미 전제군주체제하에서 건립된 대학을 포함한 각급

학교, 오페라좌, 극장 등의 문화적 기간구조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들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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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문화발전은 사실상 기존 문화전통의 계승 발전의 형태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새로이 형성되는 시민사회는 단지 이들 기간구조를 중앙통제로부터 해방

시킴으로써 새로이 대두되는 문화적 욕구에 보다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것

이다. 특히 서구 제국에 있어서의 교회의 존속은 사회적 결속을 위해 필요로 되는

이념적 합의를 큰 사회적 단절없이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되기도 하였다, 이

와 같이 절대군주시대의 구성주의적 유물로서의 제도적 이념적 기초와 전제조건 없

이 과연 시민사회의 기단계에서 자유주의적 문화정책이 가능했을 것인지에 대해

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특히 영국과 프랑스에서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시민사회의 자유주의적 사상이

보다 공고히 되는 과정에서 핵심적 문화기간제도와 기구의 보장된 위치가 흔들리

고 교회의 이념적 권위가 약화되면서 이들 제도와 기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보

호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념적 합의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오페라좌 및 극장에 대한 공공지원이 시작되고

의무교육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20세기에 들어서자, 경제사회적 조직단위가 거대화되면서 중앙통제적 정책수단의

필요성이 보다 분명하게 부각되었다. 특히 경제발전에 필요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

해서는 체제의 핵심적 부분에 대한 국가권력의 개입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는 케

인즈의 이론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문화정책에 있어서의 구성주의적 경향

은 이들 고전적 자유주의 국가에서도 보다 강화되고 일반화되었다.

그렇다면 자유주의적 문화정책의 틀 속에서 개인적 자유의 영역인 문화에 대한 공

공지원 형태의 국가권력의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자유주의

체제에 있어서의 모든 자원의 배분은 원칙적으로 시장경제의 자유로운 경쟁에 의

하여 결정된다. 경쟁적 시장경제 체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 오직 그때에만

국가권력의 개입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때,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지원

의 근거는 무엇인가? 흔히 제시되는 근거 중의 하나는 문화예술에 소요되는 과다

한 비용이다. 그러나 여타 분야의 경우, 비용이 수요에 비해 과다할 경우 그 산업

은 폐기되기 마련이다. 관광진흥이나 고용효과도 흔히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지원

의 근거로 제시된다. 그러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고용증대를 위한 최선의 방

법인가에 대해시도 물론 의문의 여지가 있으며,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과 관광진홍

사이에 과연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체제 알에서도 자유경쟁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투자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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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예를 들어 환경정책의 수행을 위한 투자는 미래지향적 수요를 근거로 하

여 정당화될 수 있다. 또한 그 상업적 실용화가 불분명한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는

위험부담의 집단적 분산이라는 근거에서 정당화된다. 또한 군비산업에 대한 투자

는 국가안보를 공고히 한다는 경제 외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문화예

술에 대한 투자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미래지향적 수요를

겨냥한 것일 수도 없고, 위험부담의 집단적 분산일 수도 없다. 그것은 군비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떤 경제 외적 가치와 목표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밖에 없다.

민족적 자긍심의 고양, 창조성과 개혁정신의 고양, 창조와 향수 계층의 질적 수준

의 향상, 또는 전통문화의 보존과 발전 등이 흔히 그 근거로 제시된다. 이러한 가

치와 목표는 물론 설정된 목표들이지 결코 체제자체의 자율적 작용에 의하여 자동

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자유주의적 유형에 있어서는 물론 이러한 목

표 설정에 있어서의 정당한 합의 과정을 중시하고, 그 합의 영역을 최소한으로 국

한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문화정책도 궁극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목표 설정의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는 구성주의적 문화정책과 그 본질을 달

리하는 것은 아니다.

라 . 구성 주 의 의 지양

구성주의적 문화정책도 그 자체가 이상적인 문화정책일 수는 없다. 어떤 의미에

서 구성주의적 문화정책은 자기 모순적인 목표와 동력을 내포하고 있다. 위에서 보

았듯이 구성주의적 모형의 이념적 근거는 만회의 이념, 즉 저개발 극복의 이넘이

다. 궁극적 목표는 핵심적 문화기구와 제도를 계획적으로 창조함으로써 자율적이

고 자생적인 문화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다. 구성주의적 문화정책이 성공적

이면 성공적일수록, 문화영역에 있어서의 자유경쟁적 자율성과 창조성의 영역은

확대되어 간다. 그렇게 됨으로써 구성주의적 문화정책은 정당성의 근거가 줄어들

게 된다. 이러한 자기 축소적 동력이 작동하지 않을 때 문화정책은 문화적 창조력

의 골화현상을 가져올 뿐이다. 19세기 유럽의 후진국들이었던 북구제국, 특히 스

웨덴이 오늘날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장 선진화된 나라 중의 하나로 평가되

는 것도 이들이 구성주의적 문화정책이 가지고 있는 자기 축소적 동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시행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오늘날 소련을 포함한 동구권 제국에서

간간이 자유화를 위한 문화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

야 한다. 이들 나라들이 제 3세계의 일부 나라들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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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국 -반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전의 속도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는

것은 그들의 중앙집권주의적 사회주의 정치이념에 영향받은 바 크며, 이러한 정치

이념은 문화분야에서도 도식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심각한 문화적 골화현상에 직면

하고 있는 것이다.

II. 한국 문화정책의 평가

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발전 전략은 외국의 발전 모형과 자본을 바탕으로한 정

부 주도의 모방적 발전 전략으로 일관되어 왔다. 1, 2차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에 힘

입어 우리나라에서도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형적인 구성주의적 문화정책이 그모

습을 드러내면서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급격한 양적 팽창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

한 양적 팽창 속에서 우리의 문화정책은 두가지 두드러진 특성에 의해서 규정되어

진다. 그 하나는 정부주도하에 결핍된 문화적 제도와 기간시설을 건설해 나가는

데 그 역점이 주어졌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체제에 대한 정당화 내지 통합에

문화정책의 초점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여러가지 긍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국

민의 문화적 욕구나 수요와는 격리된 전시적 문화시설들이 급격한 증가를 가져오

게 되었으며, 또한, 정부 주도의 문예진흥정책에 편승한 '관제문화'와 체제 비판

적 문화 수요에 토대를 둔 '민중문화'의 첨예한 대립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이

러한 현상은 문화의 참된 사회 결속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 뿐

만 아니라, 전반적 국가발전 전략에 있어서의 둔화정책의 적실성에 대한 부정적 인

식을 강화하게 되었다.

60년대 이후 우리가 추구해 온 모방적 발전전략은 특히, 경제 분야에서 점차로

그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60년대 초반의 궁핍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는 서구와 일의 선진적 모형을 모방함으로써 일정수준의 저개발상태를 성공적으

로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라의 총체적 발전에 있어서의 문화적 가치와 촉구

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분명하지 못했다. 경제발전에 새로운 의미와 생명력을 불

어 넣어줄 수 있는 폭넓은 문화적 하부구조 없이는 경제발전이 총체적 국가발전 과

정에 있어서 하나의 실패담으로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모방의 대상으로 삼아 왔던 여러 나라들-여러 분야에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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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적 관계에 놓이게 되었으며,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이들이 줄 수 있는 영

감과 교훈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우리는 지난 수십년 동안 과학과 기술을 바탕

으로 하는 팽창주의적 문명이 쇠퇴하기 시작했음을 감지하게 되었고, 또, 그러한

쇠퇴는 한낱 우연적인 역사적 사실들 탓이 아니라 서구문화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

는 문화적 가치들에 내재하는 긴장과 모순에 기인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바

야흐로 가속화되기 시작한 민족중흥의 동력이 좌절되지 앉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

다도 창의성과 독창성에 바탕을 둔 문화적 종합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의 문화정책에 요구되는 또 하나의 변신과 연결된다. 즉, 우

리의 문화정책은 과거 15년간의 구성주의적 유형에서 자유주의적 유형에로의 진

환을 모색해야만 한 시점에 와 있다.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그 어느 나라의 문

화정책도 자유주의적 유형과 구성주의적 유형을 순수한 형태로 실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우리의 문화정책은 70년대의 문예진흥 5개년 계획과 80년대 초

반의 새 문화정책, 그리고 80년대 중반의 문화발전 장기 정책구상 등의 단계를 거

치면서 문화예술 활동에 있어서의 자율성의 확보 및 문화의 복지적 분배를 근간으

로 한 문화민주주의에 대한 적어도 당위적 차원에서의 인식이 점증되어 온 것은사

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선언적 의미 이상의 작용을 못했던 것이 현실이며,

문화정책의 실질적 운영에 있어서는 문화행위의 자율성을 침식하는 체제홍보를 겨

냥한 통제와 견제가 그 주류를 이루었던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단적

인 예로, 우리는 70년대의 우수 영화 선정에 관한 일련의 지침1) 80년대의 언론

1) 우수 영화 선정 지침

1. 10윌유신을 구현하는 -응
2. 민족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애국애족의 국민성을 고무 진작시킬 수 있는 내용

3. 의욕과 신의에 찬 진취적 국민정실을 배양할 수 있는 내용

4. 새마을운동에 적극 참여케 하는 내용

5. 협동단결을 강조차고 슬기롭고 예지에 찬 인간 상록수를 소재로 한 레용

6. 농어민에게 꿈과 신념을 주고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

7. 성실 근면 검소한 생활자세를 가긴 인간상을 그런 내용

8. 조국근대화를 위하여 헌신 노력하는 산업전사를 소재로 한 내용

9. 예지와 용단으로 국난을 극복한 역사적 사실을 주제로 한 내용

10. 국난극복의 길은 국민의 총화된 단결에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

11. 민족수난을 거울삼아 국민의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

12. 수출증대를 소재로 하거나 전 국민의 과학화를 촉진하는 내용

13.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힌신하는 공무원상을 부각시킨 레용

14. 우리의 미풍양속과 국민 정서 순화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

15. 건전한 국민오락을 계발 보급하여 생활의 명랑화를 기할 수 있는 내용

16. 문화재 애호정신을 함양하는 내용

17. 고유문화의 전승 발전자 민족예술의 선양에 기여할 수 있는 내옹

18. 창작에 의한 순수 예술물로서 예술성을 높힌 내용

(영화진흥공사 [73년도의 영화 시책], 정재완, <한국의 문화정책>, 「문화 운동론 2」
공동체 10 pp.297∼298에서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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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및 민중예술 전시회의 공권력에 의한 제지를 들 수 있겠다.

띠기시 우리나라가 채택해 온 진흥과 통제 위주의 구성주의적 문화정책이 갖는

위험성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계획되고 진흥된

문화예술은 쉽게 교조적이오 이념적이며, 편협적이고 지방주의적인 것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으며, 이렇게 타락된 문화예술은 이미 문화가 아닌 정치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Ⅲ. 한국 문화정책의 과제

위에서 전개된 일련의 논의와 평가들이 함축하는 문화창조 여건을 조성하기 위

한 정책적 과제들은 다음 몇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1. 문화 창조 역량의 문제

앞으로 우리 문화 정책의 최대 과제는 과거와 다름없이 우리의 실질적인 문화

창조 역량을 키워 나가는 노력을 보다 강화하여 추구해 나가는 일이다. 우리 국민

의 공통적 체험과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양질의 문화를 창출하고 확산시켜 나가

기 위해서는 필요한 지원과 제도를 민주적으로 정비하고, 신장되는 경제력에 상응

하게 확대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창작 행위에 대한 각종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문화발전을 위한 교

육저 기반을 현실적 여건과 정책적 지향에 적합하게 조정하고 강화해 나가아한 것

이다.

2. 민주화의 문제

문화 창조 역량을 키워 나가기 위한 이러한 노력은 우리 문화정책이 걸머지고 있

는 또 하나의 큰 과제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즉, 문화영역에 있어서의 민주화를 촉

진하는 일이다. 민주화의 과제는 물론 문화예술 창조에 있어서 필수적인 자율성의

신장과 문화향수에 있어서의 문화권의 신장이라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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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창조의 첩경은 국가적 필요에 따른 필수적 규제를 존중하면서 창작에 있어시치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는데 있다고 한 수 있다. 자율성의 확보는 문화예술 창

조의 내재적 논리에 의해서도 필수적일 뿐 아니라,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전반적 국가

발전의 전진적 지속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문화 영역에 있어서의 민주화의 과

제가 갖는 또 하나의 측면은 국민에게 다양한 문화가 골고루 공급될 수 있는 제도

적 틀이 마련되고, 문화 참여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내면적 욕구

를 표현할 수 있는 문화에 대한 권리, 즉, 문화권을 신장하는 일이다. 국가는 국민

에 대하여 어떤 특정 문화개념을 강요하거나 사회의 집단적 가치 결정을 대행하는

'관제 문화'를 강요할 수 없다. 따라서 민주화의 과정에서 문화 정책와 영역은 문

화의 내용 그 자체가 아니라, 창조적 문화활동의 진흥에 있다. 즉, 그것에 의하여

양질의 문화가 창출되고 공급되고 공유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적절하게 마련

하여 제공하는데 정책 행위의 일차적 목표가 주어져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문화

정책이 탈 규범적일 수는 없다. 따라서 문화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문화가치

와 목표에 대한 결정이 국민들 개개인의 문화적 욕구와 이념을 수렴함으로써 이루

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합의의 문화'이어야만 하며, 문화정책은 이러한 합의

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적절하고도 객관적인 여건을 마련

해야 한다.

3. 전통분화와 외래문화

문화 창조 여건 조성을 위한 문화 정책의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전통문화, 고

급문화 그리고 대중문화의 단절과 반목을 극복하고, 이 세가지 요소가 적절한 상

호보완적 위치를 차지하는 새로운 문화적 종합을 유도할 수 있는 객관적 여건을 만

들어 나가는 일이다. 참된 문화 발전은 전통에 의하여 주어진 문화적 유산을 주어

진 출발점으로 하여 현재의 문화적 욕구를 적절히 수용함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

다는 것을 우리는 위에서 본 바 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문화발전은 맹목적 국

수주의와 뿌리 없는 국제주의를 동시에 배격하고 전통문화와 외래문화에 균형있는

수용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창조적이고 주체적인 문화는 자신의 과거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와도 대화하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역량을 바탕으로 하여야만 한

다. 따라서 문화정책은 한편으로는 전통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발전시키면서

다른 한펀으로는 세계문화와 개방적으로 상호작용 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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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제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4. 문화와 국가발전의 상호작용

마지막으로, 그러나 가장 중점적으로 지적되어야 할 점은 앞으로 우리의 문화정

책이 경제발전, 문화발전 그리고 문화정책 사이에 형성되는 불가분의 관계에 대한 토

대에 인식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말해서 우리의 문화정책은 국

가발전의 전체적 전략 속에서 종래의 장식적이고 체제홍보적, 종속적 위치에서 탈피

하여 핵심적이고도 주도적 기능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경제발전이 참다운 인

간적 삶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참

된 국가발전이 이룩될 수 있다고 보았을 때, 경제발전의 추진력이 되고 이에 의미

를 부여할 수 있는 문화적 가치가 없다면, 그 사회는 결국 활력을 잃고 쇠퇴의 길

을 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형태의 발전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그것의 목표가

되는 인간은 일차원적인 경제동물이나 생산을 위한 도구가 아니고, 다양한 욕구와

소망을 가진 인격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가 발전한다는 것은 곧 인간이 발진

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문화발전은 경제발전의 목적이자 동시에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절대 빈곤 퇴치를 위한 국가발전 전략에 있어서 문화의 위

치가 종속적이고 부수적인 것이었다면, 모방을 넘어선 선진화를 향한 국가발전에

있어 문화는 그 핵심부를 차지해야 하며 또 그럴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부에 위치한 문화정책의 역할은 어떻게 정립되어

야 하나? 그 구체적 역할은 넓은의미에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든 노

력과 관련하여 찾을 수 있다. 거기에는 우리의 일상생황 환경의 설계에 하나의 의

미있는 연관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여가선용의 방안, 그리고 노동의 소외

적 성격을 배제하기 위한 노동환경의 설계에 있어서도 문화예술의 역할은 자명하

게 도출된다. 또한 도서출판, 영화제작, 특히 각종 전자공업 등 이른바 문화산업

의 경제생활 전체에 있어서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따라서 문화정책은

앞으로 이러한 문화산업 및 관련 산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

고 문화정책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분야는 디자인 예술이다. 우

리나라가 수출 주도형 경제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비교우위가 강화되고 있는

전자, 기계 및 일부 첨단 산업 부분에 있어서 품질고급화 및 제품 다양화가 지속

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제품이나 포잘 또는 광고 선전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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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우수한 디자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응용예술과 그것의 예술적 토

대가 되는 넓은 의미에서의 조형예술의 발전은 경제발전의 핵심적 수요 중의 하나

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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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정책의 기조와 과제

박 종 국*

-

Ⅰ .문 화정 책의 기조

1. 서 언

문화는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정신에 의하여 창조되고 전달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치체제와 사회환경에 따라 정책적으로 통제되기도 하고 정책목표

에 의하여 방향이 조절되어 온 것은 인류문화사가 증명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문화정책 역시 정치체제에 따라 관 주도하에 운영되어 왔으며, 민

주화에 역행하는 후진성과 정체성을 면치 못했다. 6공화국의 출범과 더불어 정치 ,

사회 , 문화 등에 시대적인 변혁이 요구되고있으며, 민주화의 정신은 시대의 정신 ,

목표로 인식되고 있다. 문화정책 역시 이러한 시대 정신에 부응하여 새로운 전환

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표출된 것이 (1) 문화의 민주화 (2) 문화의

개방화와 국제화라고 하겠으며, 또한 문화환경의 새로운 변화에 따라 정책상에도

여러 문제가 부상하였다.

* 문화산업 연구소 소장

<세목>

I. 문화정책의 기조

1. 서언

2. 문화의 민주화

3. 문화의 개방과 국제차

4. 문화환경의 개선과 문화보급의 적

극화

5. 문화행정 및 제도정비

II. 자율적 창조역량의 제고

1.창조적 예술된동의 신장과 창작여건

개선

2.언론출판의 자율화

3.창조활동의 자율적 정화기능

Ⅲ. 문화행전 및 제도개선

1. 중앙행정부문

2. 지방문화행정부문

3. 문화연구기관의 육성과 문화행정

전문인력 양성

4. 문화예술기관, 단체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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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의 민주화

6. 29선언을 기폭제로 하여 가속화된 민주체제로의 개혁작업은 우선 6공화국을

탄생시킨 새로운 헌법에서 확인되었다. 우선 민주화라는 대전제하에 구시대의 제

반 비민주적인 법률과 문화법의 개폐 정비가 검토되고 있다.

문화민주화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첫번째 과제는 통제적이며 관주도적인 문

화법의 청산과 민간주도의 문화생산을 위한 정책적인 전환이라고 하겠다.

그동안의 문화정책은 관주도하에서 강력한 지원과 아울러 통제적인 역기능까지

의 공과를 낳았다. 문예진흥자금의 정부 투자나 문화공간의 확대면에서는 기여가

있었지만, 반면 철저한 관의 통제운영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문화발전의 역량은 위

축되었고, 체제의 영향 때문에 문화창조의 기본적인 여건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

의 신장, 창조적인 활동에는 말은 제약과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문화정책의 주무부서 인 문화공보부도 독자적이며 순수한 문화정책의 입안과 운

영에 있어 본형을 발휘할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문화단체들도 정부권력에 예

속되어 정책목표의 들러리로 격하되고 출판문화도 강력한 통제를 받아 왔다. 숭앙

집권하의 정치구조에서 문화 중앙집중적인 편재현상을 심화시켰으벼, 이떰에 대한

경색된 통제로 자유로운 정신에서 창조되어야 할 문화예술도 싹을 띄우기 어려웠

다. 6공화국에 이르러 언론출판 등의 자유화와 여타 문화예술장르의 자유로운

창조적인 활동이 개방되어 다양한 문화창조의 길이 트이게 되었다.

지방자치제도가 머지 않아 실시됨 조짐이며 지방화시대가 열리게 되는 시점에서

문화의 지방화도 민주화의 또하나의 과제이다. 이러한 시대변화에 따라 국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수용하고 민주사회에서 개화될 수 있는 문화의 민주화는 문

화정책의 가장 큰 지표라고 하겠다. 그러나 문화의 민주화도 그 시데 그 사회의

현실을 뛰어넘어 이상적인 형태로 존립하기에는 어려운 과제가 많다.

정치체제의 민주화 역시 그것을 수용하는 국민들의 의식과 이성적인 척도에 마

라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현실과 같이, 문화의 민주화도 그리한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 기반을 서서히 다져가며 정착해 가는 슬기로운 정책 판단과 운영의 묘가 있

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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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의 개방과 국제화

문화의 개방화는 80년대에 들어서면서 꾸준히 전개되어온 개방정책의 일환으로

서 시대적인 추세이다. 경제 및 산업의 고도성장으로 세계 자국과의 무역 교류가

활발히 다변화되고 국제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개방화가 더욱

추진되었으며 88올림픽 역시 개방화를 촉진하게 된 큰 요인이었다.

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러지의 발달은 지구가 하나의 촌락을 이루게 하

였고, 그것은 국제성을 띠기 마련이었다. 현대의 커뮤이케이션 자체가 국경을 넘

나드는 초국가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성격을 띠오 있다.

인쇄 미더어인 활자의 문화, 출판의 문화, 영상 미더어인 영화, 전파 미더어인

라더오와 텔리비전의 문화 등이 국제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하였고, 이제는 또

다시 새로운 미디어의 개발로 국민의 의식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

션 수단의 발달과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은 작은 지역 단위의 사회성원간의 이해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높여주는 단계에서 국가적 규모의 사회성원간의 이해를 높여

주는 단계로, 또다시 국제적 규모의 사회성원간의 이해를 높여주는 커뮤니케이션

단계로 발전시켜 주었다.

국제시대의 매스미더어의 발달과 언어의 자유유통은 지구촌의 문화를 위해서 매

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정보와 문화의 자유유통은 이들 중심국의

대중매체의 문화, 즉 대중문화를 여타 국가에 쉽게 유입시키게 해준다. 정보의 자

유유통이나 문화의 자유유통의 원칙 뒤에는 그 나라의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숨어

있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때 개방화로 파생되는 새로운 문화적인 과제가 다시 나타

났다. 이 말을 부연해 보면 우리는 세계 대중문화의 중심국가이며 세계의 대중매

체의 선두국인 미국과 가장 가까이 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세계 대

중문화국인 일본을 이웃으로 하고 있어 이중의 외래문화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닥

수 있다. 이러한 이중의 문화침입의 상황에서 국제 매스미더어가 발달할수록 문화

적 침입의 위협은 더욱 높아진다. 말하자면 커뮤니케이션 미더어를 설치하는 것

은 테크놀러지가 문화의 일방통행구조속에서 세계의 대중문화가 쏟아져 흐르는 거

대한 문화의 배수관을 설치하는 격이 되기 때문이다. 국제 사회시대 테크놀러지

의 시대는 외래문화에 의한 문화주권의 위협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외래 대중

문화 앞에 전라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원치 않는 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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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가치가 가득 담긴 외래문화, 국민의 정신을 윤택하게

하지 못하는 대중문화가 우리 사회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

이상과 같이 문화의 개방화, 국제화라는 시대적인 흐름을 수용하며 개방 . 국제

화를 진행하면 한편 개방에서 유래될 제반 문제들을 여과하여 선별적으로 수온

하고 주체적 문화의식으로 수용·소화해 감에 있어 문화정책의 새로운 과제를 제

시하게 된다.

4. 문화환경의 개신과 문화보급의 적극화

문화환경 은 문화생산과 유통에 있어 중요한 관련성을 갖는다.

현대의 문화는 양태가 다르고 공개형식에 있어 다양성을 지니고 있지만 문화공

간, 시설 등의 환경개선 없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없다, 문화환경의 개선 문제에

있어 우선 제기되는 것은 문화시설의 재배치와 확산문제라고 하겠다.

인구증가로 인한 주거환경의 재배치, 행정구역의 변화 등은 새로운 문화환경의

조성을 필연적으로 요구한다. 신흥도시의 개발, 생활권의 이동 등에서 나타나듯

구도시귄에 밀러해 있는 문화시설을 이동시키고 생활권에 알맞게 개편해야 한 것

이다. 도시의 재개발로 인한 대형복합건물이 속속 나타나고 있어 그러한 공간을

문화적 인 시설공간으로 확보해 가는 문제도 필연적인 전망이다.

신흥도시에 문화적 시설과 환경을 확대함으로써 GNP상승에 따른 문화적 항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며, 극장·전시관·서점·전파매체 등의 문화적인 프로그릴

공급을 원활히 확대해야 한다. 또한 지방화시대에 알맞게 문화의 지방분산도 큰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문화환경의 개선에 있어 유념해야 할 또하나의 과제는 시설의 확대화이다. 이에

는 하이테크놀러지의 도입과 수요자들에게 쾌적한 안락감을 갖게 하는 환경시설 등

환경개건의 문제도 포함된다. 이러한 과제들은 도시행정과 국토계회의 차원에서

강력한 법적지원과 행정적인 노력으로 가능하며, 거시적인 문화정책으로 계획되어

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문화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반 법적인 장애조치를 수정하

고 새로운 관련법을 제정하는 문제도 생긴다.

문화의 보급에 있어 중요한 과제는 문화의 수용자들을 폭넓게 확대하는 것이다.

예컨대 고급문화의 대중화, 대중문화의 고급화로 조화로운 문화보급운동이 이루어

져야 하고 문화의 기업적 기반을 튼튼히 하며, 유통구조의 개선, 문화운동,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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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및 전시관 시선의 확대 등도 고려할 수 있다.

문화를 향수하는 층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여 펀리하게 문화에 접근할 수 있

도록 문화공간을 개량하고 산예의 협동으로 문화를 지원 육성하는 강력한 조력자

들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선진외국의 경우와 같이 유력한 민간재단이 문화생산자

들과 제휴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야 한다.

문화의 보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종문화가 가정이나 직장, 학교, 농어촌, 광

산 등에 자연스럽게 파고들이 카 단체에서 문화를 형성하는 이른바 문화보급 운동

이 민간 스스로의 의지에 의하여 관심이 경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사회의

본질은 문화보급에서도 국민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는 일이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는 정부나 문화기관이 힘껏 조력해야 하며, 지도적인 구실을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간 문화단체들이 관 주도하에 조정되거나 이용되는 것이 아니고 민간

문화단체들의 자생, 자활, 자율적인 문화운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나 문화정

책은 순수한 조언자, 협력자의 입장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문화환경의 개선, 문화보급의 적극화는 문화의 발육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5. 문화행정 및 제도정비

전술한 시대상황의 변화는 문화행정과 제도의 대폭적인 정비와 개선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문화공보부의 조직과 기능을 재편하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법령의 개페와 제도적 개선을 위한 각계의 의견이 속출하고 있다.

첫째로 문화와 공보기능을 분리하고 문화부를 발족시키는 중대 과업을 훌륭하게

설사시켜야 한다. 정부수립 이후 체계화되지 못하고 혼미를 거듭해 온 문화행정의

상흔을 교훈삼아 합리적이고 능률적이며, 중앙관서로서 손색이 없는 문화부를 탄

생시켜야 한다. 문화와 공보의 업무를 분리함에 있어서 공보는 그 본연의 업무를

새로이 징립하는 발상의 전환이 요망된다.

문화에 관한 정부의 기능이 점증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의 원인으로서 (1)복

지행정국가시대의 적극적 지원행정 (2)경제발전과 문화수요의 증대 (3)국제관

계의 긴밀화와 문화의 기능 증대 (4)자국문화가치의 보존, 보호 등을 들 수 있다.

문화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기구로 조직되어야 한다.

현재 문화공보부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 중 정부 대별과 홍보기능만을 불리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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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나머지는 모두 문화부의 업무로 존속시킬 뿐 아니라 관계 부처가 분장하고 있

늘 문화관계행정을 흡수 통합하여야 한다.

둘째로 문화예술 관련 제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통제 위중의 관주도 문화를

자율, 조장 절팩 방향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불필요하거나 비현

실적인 법령을 과감하게 개정 폐기 또는 통합하여야 한다.

세째로 문화재정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극장 모금이나 방송

광고공사의 자급에 의존하고 있는 변칙적 구걸 재정으로 앞으로의 문화부도 운영

되어야 한다면 문화부 발족의 의의가 없을 것이다.

네째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 문화기구와 재정에 관해서도 대폭적인

개편 지원과 보강이 있어야 한다. 종래의 문화공보부가 중앙위주의 업무에 편중되

었던 전철을 지양하고 전국적 시야로 문화정책을 확충,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문화연구기관을 육성하고, 문화를 관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여섯째로 문화예술 분야의 각종기관 단체의 조직과 운영을 개선하여야 한다.

산하 정보산업기관은 이미 조직관라상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 형태로 제기되고 있

다. 구시대의 비민주적인 잔재를 과감히 추방하고 시대감각에 알맞는 개선방향을

찾아야 한다.

II. 자율 적 창 조역 량의 제고

1. 창조적 예술활동의 신장과 창자여긴 개선

가 . 창작 의 자 율 성과 다 양 성 제 고

창작은 강렬한 창조의욕이 전제되어야 하고 창작물은 각기 개성이 있기 마련이

기 때문에 자율성과 다양성은 당연한 것이지 제고니 신장이니 하는 작위자체가 이

상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고'라는 용어를 '저해 요인의 제거'로 해석하고자 한

다. 사실상 현재까지 창작활동을 억압, 저해하는 작용이 너무도 크고 많았다.

검열기준, 심의기준, 지침서, 사전신고, 인가, 조정 등 다양한 행정 수단이 창

작의 내면에서까지 슨을 뻗쳐 창작자의 의욕을 저상시켜 왔다. 이리한 규제는 언

론출판 분야에서부터 대중문화와 심지어는 순수예술작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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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되었다. 이 규제를 전폐하여야 한다.

다양한 창작활동은 유파별 활동도 다양하기 마련이다. 이 다양성을 행정편의주

의에 따라 특정단위로 통합하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리고 특정 유파에 대한 배

타적이거나 적대시하는 행태도 공연한 간섭으로 평지풍파를 초래하는 격이 된다.

대표적인 예로 미술계를 들 수 있다. 시대 조류에 따라 변하는 미술계에는 헤아릴

수 없는 유파가 있다. 이들 유파활동에 정부가 간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일제

시대 선전(鮮展)에서 국전(國展)에 이르기까지 30년간을 관주도로 내퍼온 파란

많은 과거가 아직도 잔재를 드러낼 때가 있다. 미술계를 흥분시키고, 그들 상호간

에 불화를 조성케 하는 근원이 관주도의 편파 행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창작에 대한 최종 평가는 소비자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설사 당대에 빛을 보지

못한 작품일지라도 후대에 크게 평가를 받는 일이 있을 것이고, 반짝 유행하던 작

품이 세월과 함께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 '문화시장'의 자율적 기능이 창작활동을

좌우한다. 정부는 이 시장조작에 간여할 필요가 없다. 다만 자유로운 시장을 조성

보초하고, 시장을 확장하는 데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일부 창작활동에 국가의 공권력이 발동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우리의 현실로 미루어 이해할 수 있다. 분단 대치하의 이념 체제의 대결상황

에서 위험한 사조는 국민들도 우려하는 일이다. 이러한 문제는 일차적으로 문화계

자체의 비평과 정화로 선도하는 것이 바람지한 것이지만, 문화예술 창작의 범주를

벗어난 행위는 이미 보호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 창조 활 동 의 지원 방 향 과 국 가 지 원 의 한 계

창조활동에 대한 직접직인 지원은 오히려 창작치 자율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

다. 반짝하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그것은 마치 마약중독증과도 같이 타성에 빠

져 창작의 생명력을 좀먹는다. 그간 직접지원을 받은 창작물로서 걸작이 얼마나

나왔고, 그 분야의 예술이 과연 발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는가.

창조활동을 위한 지원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 물론 간집

적인 지원이어야 한다.

첫째로 정부는 세제, 병역문제 등에 있어서 필요한 적정 혜택을 강구해야 한다.

운동선수에게 주는 대우도 받지 못하는 게 예술가들이다.

둘째로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장비, 자재, 용품 등의 조달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야 한다. 외국의 상품도 개방하여야 하겠지만, 이들 국내산업의 진흥에 좀더 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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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세째로 문화산업의 육성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뉴 미더어의 다국적 기업이

국내시장을 잠식해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 분야의 국내산업을

일정기간 성장할 때까지 지원정책을 꾀야 할 것이다.

데째로 문화시장을 확충하는 일이다. 전국 곳곳에 문화시설 공간을 조성하여

국민의 문화향수와 참여 기회를 확대해 야 한다.

다섯째 국제간의 교류증진을 적극 주선 지원하고, 우리 문화의 세계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야 한다.

여섯째 사업지원은 분야별로 엄선하여 선택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지원은

-인은 물론 집단예술이나 예술문화행사 등에 해당할 것이다.

문화예술진흥원은 진흥기금의 안배관리와 연례적이고 공식화된 예산 배정 방식

을 과감히 지양하여야 한다. 진정한 언론인, 출판인, 순수한 예술가라면 지원금은

염두에도 두지 않을 것이다. 전문인의 조사연구분석과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심의 과정을 제도화하여 지원기금의 효율화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기관이 직영하는 예술기관 단체가 있다. 주로 전통예술의 계승을 위한 것으

로서 국립국악원, 민속예술단, 창극단 등이 있고,"1양의 전통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심포니 오케스트라, 발레, 연극, 오페라 단체 등이다.

이들 국영 예술단체는 민간운영을 기대한 수 업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들

단체의 유지와 활동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어야 한다. 첫째로는 민간예술활동이 활

발한 분야는 국가가 직영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그 막대한 직영 예산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로 해외공연에 국립단체가 국고

금으로 직접 주잔 실시하는 행사는 방도를 달리하여야 한다. 국제적인 임프제사리

오를 국내 기업으로 육성하여 당당하게 대가를 밭으면서 해외공연을 한 수 있는

민간 베이스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2. 언론출판의 자율화

언론, 출판의 자유는 너무도 당연한 민주국가의 기본권이다. 언론의 자유를 쟁

취하고 난 국민들은 몇 가지 파생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첫째, 언론기업의 무제한 난립으로 자칫 4.19직후의 사이비 언론 사태가 재현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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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재벌들의 언론기업 투자, 잠식으로 대형 독과점 언론기업의 전횡이 언론

을 오도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세째, 방송의 난립은 시청률 경쟁의 결과로 방송의 저질화를 초래하고, 특히 기

존의 기독교방송과 같은 블교, 천주교 등 종교방송의 속출은 세계에도 없는 종교

방송의 경쟁장이 될 염려가 있으며,

네째, 언론의 과잉 상황과 보도 경쟁 속에서 왜곡보도의 빈발로 피해가 증가하

는 반면 그 구제책은 희박해진다는 열려 등이다.

진정한 언론의 자유는 이상의 문제점을 극소화시키고 국민의 지지와 사랑을 받

는 가운데 신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한 수 있는 최

소한의 자율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언론사의 등록은 소정의 시설을 갖추어야만 가능하도록 한, 신문 , 통신 등

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제한 신설은 방지가 되어 있고, 또 일간 신문은 그

동안 성장해 온 카 일간지의 발행능력과의 경쟁 상대가 피어야 하는 정도의 대형투

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4. 19이후 사태의 재현은 없을 것이다. 다만 소규모 투자로

창업이 가능한 주간, 월간 등 정기간행물과 출판사의 난립이 예상된다.

그러나 장기간 억제되었던 상황을 미루어 복 때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며, 언론기업도 생존에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어 적자생존의 냉혹한 도태를 면

할 수 없을 것이다. 점차 언론이 정착되기까지 참고 기다리는 게 상책이라고 본다.

둘째, 재벌의 언론기업 잠식과 독과점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지 방지하여야 할

일이다. 일본의 경우 신문사가 방송사를 공유할 수 없고, 또한 언론사의 주식 과

점은 금지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하는 귄리이지, 독

과점 자본주의 의사에 맡길 수 없는 것이다. 재벌은 언론기업의 주식을 50%이상

소유한 수 없다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이나, 이 비율을 더욱 낮추어 언론기

업의 국민주식화를 촉구함으로써, 경영과 편집의 분리,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세째, 방송의 난립은 방지하여야 한다. 전파는 유한하고, 국민의 공유라고 할 수

있다. 무제한 허가해 줄 수 없는 한계성의 범인 안에서 방송의 자율성을 보장하

여야 한다. 상업방송의 종주국인 미국에서는 공영방공이 설치되었고, 국·공영방

송만이 존재하던 유럽에서는 상업방송이 대두되었다. 방송은 언론으로 단절하지

않고 국민문화로 영역을 크게 보고 있다.

공영방송을 축으로 간직하면서 건전한 상업방송을 병존시키고 있는 것이 선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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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추세이고 보면 우리도 상업 방공의 그러한 방향으로 신중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상업방송의 독과점을 전술한 바와 같이 금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근간 문제시되고 있는 종교방송의 신설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한·미간의 군사 동맹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극동의 미국 심리전 방송

의 일환으로 기폭교 복음 방송이 몇 개 설치되어 주로 대북·중공·소련을 향한 방

송을 실시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들 방송이 특징 종교방송의 성격을

유지한 채 국내 상업방송으로 전환하는데는 문제점이 있다. 즉각 다른 종교가

반발을 하거나 유사방송의 설치를 주장할 것이며 그때 정부로서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러다가는 세계에도 그 유레가 없는 종교방송 천국이 되어 국민들을 당

혹하게 만들 것이다.

선교활동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선교활동은 반드시 방송을 독점자영

하여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선교방송은 상업방송의 고정 다이얼이나 시간대를

계약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경제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것이다.

네째, 왜곡보도와 시민 보호의 문제는 매우 어렵고 마묘한 문제다.

이것을 다스리는 법은 형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고발정신이 약한 우리 국민들에
게 형법의 보호 조치는 너무도 멀고, 어렵게만 보인다.

다만 언론사 스스로의 노력에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속보성의 경쟁은 당연히

경솔함을 수반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젊고 미숙한 기자에게 백태만상을 순식간에

취재하게 하는 경영방식을 지양하고,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 필진을 충분히

확보하고, 완숙미 있는 기사도 안도와 신회의 새소식을 국민에게 공급하는 데 더

신경을 써야 한다.

3. 창조활동의 자율적 전화기능

창조활동의 자율성과 다양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이들 창조활동 가운데

영상매체는 대중에게 확산되는 기계적 수단의 특수성과 역기능의 문제 때문에 소

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윤리적인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현재도는, 방송윤리는 방송법에 의해 방송심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고 영화와

비디오, 공연 등은 공연법에 의한 공연윤리윈원회가 관장하고 있다.

문제점이 제기되어 있는 분야가 공연윤리위회의 기능이다. 공윤 영상매체 이

외의 연극도 대된심의와 사후심의를 해온 문제는 그간 논란 끝에 자율심의에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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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향으로 방침이 결정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공연의 문제는 그 원칙이 관주도 운영에 있는 것이다. 공윤위원과 위원장을 장

잔이 임면하고, 운영비는 정부보조에 의존하고 있고, 심의위원에는 각부처 공무원

이 참여하여 실질적으로는 관의 검열이라는 비난을 면한 길이 없게 되어 있다. 그

러한 제도를 시정할 때가 되었다.

윤리정화기능을 전페하자는 강경 주장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상매체

에 대하여 관에서 하든 자율적으로 규제하든 어떠한 형태로든지 정화기능이 가해

지고 있는 것이 세계 각국의 현황이다. 그것은 주로 미성년자 보호와 외설물로의

전락을 방지하기 위한 자기보호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공연윤리위원회의 자율화

를 위해서는 조직과 운영에 대한 관계분야의 책임있는 참여가 있어얀 한다. 첫째

공연윤리위원회의 구성을 관계분야의 균등한 추친제로 함이 바람직하다. 영화계,

비디오 업계와 소비자측을 대신해선 정부측이 일정비율로 위원을 추천 구성하고,

위원장은 그 위원회가 호선하되 위원장은 심의기준과 심의'상의 중요안건을 위원회

에 상정 토의 의결하는 전체회의의 의장 자격으로 비상임화하오, 실무적인 심의는

위원회가 인준한 실무위원이 담당하게 하되 공직자의 참여는 배제함이 바람직하다.

공윤의 운영비도 전기한 3개 분야가 공동 부담하게 함으로써 자율운영을 뒷받침

해야 한 것이다.

여타의 분야에 대한 공윤의 심의는 폐지하고 그 분야별 자율심의 기능을 갖게

하든가 또는 직접 법룰적·사회적 척임을 당사자들이 지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

창일 것이다. 앞으로 지방자치에 대비해서 이 자율기구는 지역 관할별로 구성 운

영판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Ⅲ . 문 화행 정 및 제도 개선

1. 중앙 행정부문

가 . 문 화 부 발 족 의 기 본 방 향

1) 문 화 와 공보 기 능 분 리의 기 조

정부수립 때부터 문화예술행정은 문교부와 공보부(공보처, 공보실, 공보부)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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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되어 권한 쟁의와 혼돈이 연속되어 왔다.

1968.7.24문화공보부가 발족되면서 문교부에서 관장해 오던 예술, 문화재, 종,

교행정을 흡수함으로써 일단 문화예술행정이 통합되었으나, 공보기능과의 병존에-

서 오는 여러가지 문제가 누적되어 왔고, 확증하는 문화활동에 대한 문화공보부-

기능이 미흡한 채 오늘에 이르렀다. 문화와 공보를 분리하고 문화부를 발족시킨다

는 방침이 공약사항으로 기정사실화되어 있으나, 그러한 정부 기구 개편의 작업

또한 쉬운 일이 아닐진대 이에 바람직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화와 공보가 흔합된 문화공보부의 과거 20넌을 회고하여 볼 때 많은 문제 : _

탄생 시켰다.

첫째, 빈발한 정치적 격변 그리고 정권유지 홍보의 일방적 강요하에서 문화기능

은 위축 변질되면서 공보의 시녀로 전락되었다.

둘째, 지원기능이 주목적이어야 할 정부의 문화행정이 규제 속의 지원, 반절Ij .

통제에 시책의 초점을 두어 기구 , 예산의 기형적 운영을 초래했다.

세째, 문화진흥을 위한 재정 화보 문제는 외면 당한 채 쇠퇴일로에 있는 극장(주

로 영화잔) 입장료에 부과한 문예진흥기금과 방송광고공사의 광고대행 수익금인

방송공익자금 등 변칙적 자금으로 문화사업을 지탱하여 왔다.

네째, 문화공보부의 장·차관을 거의 언론계 출신으로 임용해서, 문화예술보다

는 대 언론·홍보대책에 주안을 두게 되었고, 또 문화공보부의 고위 간부직의 절

반 이상을 별정직화함으로써 문화공보부의 조직은 정치 , 시사문제 위주의 정치부

서로 특징지워지게 됐다,

물론 이상의 문제들이 반드시 문화와 공보가 공존하였기 때문에 생건났다고 단

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문제의 소지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문화와 선

전, 공보가 결합하고 있는 나라들은 거의가 공산독재국이나 후진국들이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문화와 공보기능이 혼합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단절

할 수밖에 없는 것이디. 정부의 문화복지행정과 공보기능은 결로 동질, 동급의 기

능도 아니고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다.

문화와 공보는 분리되어야 하고 정부 공보기능은 정부의 PR에 국한해야 한다.

정부의 공보기능이란 Government Public Relations를 의미한다.

PR이란 미국의 기업 경영에서 발생한 대 고객 홍보활동 기법을 일반화시킨 것

으로서 과거의 전전, 선동, 심리건 등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능을 뜻한다. PR

은 어떨 개t인이나 조직의 목적하는 바 사업 등이 효과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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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는 데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다. 정부의 공보활동은 정부, 또는 각 관청기

관들의 행정에 대한 보조적 기능이지 공보 그 자체가 목적이 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공보조직은 성격상 막료조직 (staff)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로 수뇌관리

층에 직결되게 마련이다. 공보업무가 행정법상의 관청으로서의 행정행위를 하고

법정을 집행하는 행정조직은 아니다.

그렇다고 공보기능을 약화시키자는 것은 아니다. 공보가 정부와 국민간에 선의

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계속적인 활동이라고 한다면 이 업무는 정권의 여하를

불문하고 매우 중요한 기능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특히 여론에 의한 민주행정을

표방하는 오늘의 발달한 사회에서 정부의 공보업무도 고도의 전문성과 역량을 발

휘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본다. 공보업무는 (1)여론과 각 부문에 대한 조사 분석

업무가선행되고 (2)이에 대한 홍보기회을 세우며 (3) 주지 전달하는세 가지 기

능이 순환체제를 이루며 항시 반복되어 가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에는 고급 전문요원과 고도의 아이디어가 동원되어야 한다. 공보는 인력자원이 그

성패를 좌우한다. 정보화사회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 많은 정보매체를 얼마만

큼 활용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

정부가 모든 매체를 직영 관리하던 시대도 지났고, 그들 매체에 대한 간접적인

행정 작용을 통한 홍보수단화를 기도하는 공보공작시 대도 지났다. 공보업무는 이 제

과거의 안이한 권위주의적 방식을 불식하고 새로운 업무형태로 새출발을 한 전환

기에 온 것이다.

문화공보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언론, 출판, 방송, 영화, 음반 등 제반업무가 지

훤 조장업무에 국한하게 될 것이며, 이들 매체활동은 이 나라의 문화현상으로 파악

되어야 한다. 공보기구와 분리되는 과정에서 혹시 이런 매체관장 문제가 공보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없지도 않을 것이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문화와 공

보를 분리하는 근본 목적부터 흐리게 될 것이 분명하다. 결론적으로 문화와 공보

는 분리하되 문화공보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현재의 문화관계행정은 문화부에 그대

로 두고, 공보는 공보 본연의 새로운 기능을 확장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2 ) 문 화 부 업무 의 기 조

문화예술활동이란 개인적 자유의 영역, 즉 주관성에 속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국가의 문화에 대한 참여와 행정관계는 매우 조심스리운 것으로서 선진제국의 문

화정책도 최근에 와서 그 기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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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도 1959년에 문화성이 설치되었고 제 5차 경제사회개발계최 (1966∼

1970)의 일부로서 마련된 제 2차 문화계회에서 비로소 문화 및 문화시설의 확장에

대하여 기획을 적용하기 시작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2백년 전 독립 당시 의회나 대통령에게 문화개발에 대한 의무나 궐

한을 위탁한 사실이 없었고, 그 후도 국가가 문화개발에 돈을 대지 알은 채 내려

왔다. 1860년에서 1919년 사이에 미국에서는 오페라, 악단, 박물관을 설립하는등

문예기관이 확충되었으나, 이는 유럽으로부터의 수입문화였을 뿐이었다, 미국에서

의 최초의 문화입법은 1965년 9월에 통과된 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법안이었다,

영국에 있어서도 2차대전 전에는 실질적으로 문예기관이 주도한 문화활동은 없

었고 1964년 이후 예술회를 통한 보조금의 종가현상으로 영국의 문화정책을 일을

수 있는 정도이다.

문화활동에 관한 한 야경국가시대와 같은 무위무정 책이 최선으로 인식되어 온 각

국이 최근에 와서 적극적인 지원정책이라는 차원에서 국가가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수있다. 그 원인은 (1) 복지행정국가시대의 적극적 지원행정 (2) 경

제발전과 문화욕구의 증대 (3) 국제관계의 긴밀화와 문화의 기능증대 (4) 자국

문화가치의 보존, 보호 등을 들 수 있겠다.

문화부가 발족함에 있어서 문화부가 하여야 할 기본적인 주요임무가 무엇인가?

그에 대한 해답으로는 바로 문화부라는 중앙정부기구가 필요하게 된 동기를 파악

하는 것이 가장 쉬운 길이 될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데 가지 원인을 문화부의 주

요임무로 연역해 보면, 첫째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지원행정, 둘째 급증하는 문

화 수요에 대한 균형있는 문화향수 기회의 확대 제공, 세째 전통문화의 보존과 개

발, 데째 국제문화교류의 증진 등이라고 할 수 있겠다.

새로 발족하게 될 문화부 업무의 기조를 여기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새로운

방향만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는 중앙관서로서의 체계를 확립하는 일이다. 서울에 편중된 행정이나 행사

로 매너리즘에 빠져온 게 문화행정의 실상이었다.

특정지역에 국한하는 업무는 그 지방관서나 특정공공단체에 이관 또는 위임하고

중앙에서는 지원과 지도 감독으로 선도해 가야 한다.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할 중

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관리이양해야 한다.

예산의 펀성도 보조금, 지원금, 용역비 등이 주가 되어 전국을 균형있게 정책적

으로 조정지원하는 중앙부서가 되어야 한다. 문화관계행정이나 예산지원의 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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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무부에 넘겨질 때 문화부와는 관계도 없이 지역문화사업이 파행적으로 추진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간의 문화공보부와 지방자치단체와는 기것 문화재 보

수관리 분야에서 관련을 가질 뿐 기타 분야는 거의 무관계의 상태였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중앙관서로서의 존립의 필요성과 그 기대되는 역량은 전국적인 정책

의 수행, 적정한 법규의 집행과 그에 수반하는 예산의 지원, 그리고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업무수행이라고 하겠다.

둘째는 현재의 문화공보부가 관장하고 있는 문화행정만으로는 완전한 문화부의

독립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새로운 문화행정을 개척하지나 또는 타

부처의 관련업무를 조정하여 문화업 무를 통합하여 야 한다.

1968년 문교부에서 문화예술행정을 문화공보부로 이관할 당시 논란이 됐다가 그

대로 문교부에 잔류하고 있는 문화행정을 이 기회에 모두 문화부로 통합하고 문교

부는 교육전담부서가 되어야 한다. 학술원, 예술원 중 예술원을 문화부로 넘걱 문

화정책에 대한 자문기구로 활성화해야 한다, 도서출판, 통신매체, 박물관, 미술관

지방문화원 등 업무가 문화행정으로 모두 몰려와 있는데 유독 도서관 업무만 문교

부에 날아 있을 이유가 없다. 현대의 도서관기능이 지역단위 종합문화센터로 발전

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도서관 업무는 당연히 문화부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현재 문교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면서 국어교육차윈을 벗어 나지 못하는

소극적 업무에 국한하고 있는 국어어문정 책을 문화부가 맡아야 한다.

언어와 문자는 문화의 원천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단일의 언어에 고유의 문자를

소유하고 있음을 자랑으로 한다. 세계에서도 드문 어문 문화국이다, 어문정책이란

언어의 발전, 문자의 발전을 골간으로 하지만 결코 단순한 업무가 아니다. 이들의

발전은 문화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세익스퍼어가 없었더라면 오늘날 영어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한 징도

로 영국은 영어의 발전을 문학과 연극에 주안을 두고 보호 육성하고 있다. 쏟아

져나오는 활자매체,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전파되는 무한량의 말들이 문화의 척도

가 되어 있다. 국제화시대의 정보교환 속에 무수한 외래어와 신조용머가 난뚜하고

유행어가 명멸한다. 한글 전용이나 한자 혼용이냐의 논란과 흔돈 속에 일본문화청

이 선정한 일본식 상용한자와 약자가 어느덧 우리들의 것인 양 마구 사용되고 있

는 가운데 중국식 약자의 수입도 머지않은 현실에 처했다. 이대로 방임만 해서 과

연 자주적 민족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새로 발족될 문화부에서 최소한

어문과 정도를 신설하고 어문정책을 입안, 추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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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정책의 기조는 첫째로 언어의 순화 발전이다. 표준말을 막연히 우리는 서을

중심의 상류사회 통용어라고 하고, 사전이나 국어교과서에서 표준어를 찾아 볼 수

있을 정도다. 그러나 방송 영화 등 언어매체를 통해 전국 국민은 얼마든지 표준말

과 사투리를 들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언어매체의 우리말 사용에 큰 문제가 있다.

순화보다는 악화되어 가는 언어가 하루 하루 누적되어 국민의 언어생활에 암영을

던져주고 있다. 인쇄메체 또한 마찬가지다. 어느 나라 글씨며 단어인지 모를 활자

들이 국민을 흔돈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활동 전반에 대하여 언어의 순화발전 의

무를 부여하는 기능이야말로 문화부의 중요정책이 아닐 수 없다.

둘째로 글자를 개발 발전시켜야 한다. 한글의 다양한 글씨체 개발과 전산인쇄시

대에 대비한 한글인쇄체제의 발전이 있어야 한다. 특히 한문자의 제한 사용이 힐

실일진대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한 한자를 선정하든가, 우

리식 발음에 적합하고 의미도 통하는 약자를 개발하든가 해서 인쇄문화가 뒤떨어

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을 문화부가 맡아야 함은 지극히 당

연하다.

정신문화연구원이 업무방향을 늘고 방황하고 있다. 이 기구는 당초부터 교육관

계 연구원이 아니고 국민정신문화에 관한 연구기관으로 발족한 것이라면 의당 문

화부로 귀속시켜 본연의 기능을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화정책의 제 1기조가

되는 국학개발사업 이 정 신문화연구원 발족 이후 문화공보부에서 문교부(정신문화

연구원)로 넘겨지고 있는바 이는 하루속히 원위치로 복귀시켜야 한다. 문교부가

관장하고 있는 국제문화교류사업은 문화부로 일원화해야 한다. 유네스코 관계 업 무

도 국제문화교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감안해서도 문화부로 주관부서를 옮겨야 할

것이다.

보건사회부의 사회행정 가운데 국민생활문화와 관련된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바

이 기회에 이것도 문화부로 이관이 되어야 한다. 가장 두드러진 사례는 가정의례

에 관한 법률 문제다. 가정의례 등은 계몽, 권장 사항이지 법률로 규제할 성격이

아니다. 따라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은 폐기되어야 한다. 더구나 이 법률 가운데

는, 서양식 혼례는 합법적이고 우리의 전통혼례는 히례허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

는 어처구니없는 조항들이 변칙 입법과정을 통해 설정이 된 사실을 볼 때 민족 문

화의 창달이라는 문화정책지표가 얼마나 무시된 구호였던가를 입증한다. 가정 의

례에 관한 법률은 폐기한다 해도 그러한 국민생활과 관련한 정신문화 분야는 모두

문화부로 통합하여 국민생활문화를 진작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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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문화와 관련하여 그간에 행해진 사회통제에 관하여 분명한 정책의 출처

와 그 주관부서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기에 대한 경레 중간에 끼어든

'국기에 대한 맹세'라는 대사의 출처와 그 시행의 근거와 주무부처는 어디인가?

국기강하식 방송의 지시부처와 그 주관부서는 어디인가? 영화관에서 영화상영 때

마다 애국가 영화를 상영하는 시책의 근거는 무엇이고 그 주무부서는 어디인가?

국경일마다 각계 대표들을 일당에 모아 놓고 치사 또는 대독 치사를 경청해야 하

는 일제 신사 참배의 잔재행사가 왜 지금까지 지속되어야 하는가? 이린 사례들이

아말로 국민들의 문화행태를 좌우하는 사회통제의 악례라 하겠다, 문화부는 앞으

조 이리한 문제를 직접관장 , 해결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국민과의 밀도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문화를 통해서 국민생황의 자유와 창조역량을 제고하는 데 노력해야 한

것이다.

88올림픽에 대비하여 체육부가 생겼다. 올림픽 후에도 과연 체육부가 필요한지

여부는 논외의 문제가 되겠으나, 체육부는 앞으로 청소년 체육부로 확장되면서 청

소년문화업무를 체육부에 부가하고, 교통부 관광업무 중 체육시설 허가기능을 이

관받아 확대 존속할 계회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이 계획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

며 몇 가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체육문제가 국가의 중요사항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지 그리 오래지는 않았다. 스

포츠가 바로 국제교류의 총아로 각광을 받으면서 스포츠가 바로 국력이라고 생각

필 정도로 국가간의 경쟁이 상승하기 시작한 데다가 TV등 매스컴의 대중화에 런

승하여 스포츠는 국민 레저로 운동선수들은 스타화되어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마

치 대중연예의 팽창세와 비유할 만한 것이라 한 수 있겠다. 체육분야에 대한 장부

의 기능도 자연 증가되고 특히 국제적인 경쟁 속에서 낙오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

부의 지원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장관급 중앙관서인 체육부까지 필요

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본다.

외국에서 보기드문 체육부가 우리 나라에 유독 필요하다고 주장할 이유가 없다고

탄다. 체육은 문화의 범주에 곡하는 것으로서 그 속성과 기능 그리고 전문성과 대

중화의 과제 등이 유사하고 국제문화교류의 쌍벽을 이루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떼, 체육을 문화부에 통합하는 것이 기능상 합리적이고, 국가의 재정을 절감하는

집이 라고 생각한다.

만약 통합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청소넌문화를 체육부에 관장시킨다는 발상만은

절대로 재론되지 않기를 바란다. 문화면 문화부에서 관장할 것이지 청소년문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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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부에서 미성년자는 내무부(경찰)에서 따로 관장한다는 발상은 조직의 원칙부

터 무시하려는 것이라고 하겠다.

교통부의 관광업무도 정부조직 개편 때마다 문화와의 통합설이 가끔 대두되었다.

그 근거는 관광 업무가 교통보다는 문화와의 결합이 더 효율적이라는 점이다. 관

광은 관광자원(문화), 관광편의 제공(교통, 숙박 등)관광홍보의 세 가지 요소를

지니고 있다. 어떻게 보면 문화와 더 가깝게 보여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

극히 어려운 문제로 보는 견해가 많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관광업무는 경제행정

으로서 경제부처간의 협조사항도 조정하기 힘든 처지에 비경제부처인 문화부로 이

관될 때 업무추진은 매우 칠들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관광자원으로서의 문화유

산 명승 사적지 개발, 공연, 행사 등의 전개와 오락 등과 연관된 레저산업분야에

문화부와의 업무조정이나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 문 화 부 기구 의 적 정 성

문화부 독립을 논하는 많은 의견이 그간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부 기구의

적정선을 고려할 필요를 느꼈다.

첫째는 문화부의 내자 내의 서열을 놓고, 어떤 의견은 경제기획원에 맞서는 비

경제부처를 총괄하는 부총리급 문화기회원장관을 주장하고, 또 어떤 의견은 국무

위원 중 하위 서열에 있는 현 문화공보부를 상향 조정하여 최소한 문교부의 위에

또는 바로 밑에쯤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동안 위축되었던 문화예술

을 진흥시키는 일만으로도 문화부는 대만족이고 순수한 문화행정의 독립을 자랑으

로 알아야 할 계기에 그 이상의 과분한 거동은 아예 넘보지도 말아야 할 것이다.

둘째로 기구반 크다고 일이 잘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국단위

로 족한 행정조직을 실, 청 등으로 격상시켜 기형화하거나, 문화부가 독립하는 마

당에 또 무슨 외청을 둬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세째로 해외공보관과 재외문화원의 관장문제를 분명히 해야 한다. 해외공보관은

공보기구로 분리되어 나가야 찰 것이나, 문화원은 문화부가 계속 관장하고 현재

도꾜, 뉴욕LA,파리에만 설치된 문화원을 세계 주요 도시에 대폭 증설해야 할

것이다. 각국의 해외문화원 설치현황을 참고로 해야 한다.

나 . 문 화 예 술 관 련 제 법 령 의 개 폐

1960년대 영국, 프랑스, 미국에서 문화입법이 처음있었는데, 이는 문화예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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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위한 문퐈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이었다.

우리나라의 문화입법은 불행하게도 일제 침략기의 취체 단속령에 그 연원을 두

고 있다. 미 군정기의 과도기를 거쳐 정부수립 후에도 일제시대의 단속령이 그대

로 부령, 고시 등의 형태로 연명을 차다가 이것이 기초가 되어 입법화되는 부끄러

운 연혁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문화예술관계 입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고 자유로운 창작할동을 자칫 저해

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우리나라 문화입법은 다음의 세 가

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문화와 예술창작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벌률

로서 저작뭡법, 문화예술진흥법, 지방문화사업조성법 등이 있고, 둘째는 전통유산

의 보호법률로서 문화재보호법, 박물관법, 전통건조물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 향

교재산관리법 등이 있다. 세째로는 규제성격을 띤 벌률로서 주로 대중매체와 대중

연예 분야에 대한 규제 입법이다. 지금은 폐기되었으나 언론기본법이 있었고, 신

문, 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외국간

행물 수입 배포에 관한 법률, 유선방송관리법, 한국방송공사법, 공연법, 영화법,

음반에 관한 벌률 등이 있다.

문화관계 법률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 개선할 실무적인 작업은 후속 조치로 곧

추진되어야 하겠으나, 여기에서 몇 가지 방침적인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문화진흥을 위한 법률 등이 입법취지에 상응하는 실질적 진흥책을 보장해

주기 못하고 구호적, 선언적 의미밖에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모든 법률이 관청의 절대적인 권한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지원, 조성법률

조.찬도 그 실제는 관의 규제 사항으로 일관하고 있다.

세째, 법률이 너무도 세분화되어 많은 언론, 출판, 공언 등에 대한 규제사항은

창작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문화관계법규의 개선작업은 장기간을 두고 자계의 의견을 종합 조정하여 추진해

나갈 사항이나 현 시국과 관련하여 시급히 서둘러야 할 분야가 세 번째 사항이라고

하겠다. 방송, 영화, 음반 관계법률은 거의 매일같이 지상을 통해 논란이 제기되

고 있다. 특별법은 특별한 명분있는 필요성이 전제되어야 법제정이 가능한 것이다.

만약에 특별법이 없다고 가정해도, 형법, 상법, 민법 등 일반법에 의해서도 충분

히 다스려질 수 있는 것이라면 그 특별법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유사한 성질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법, 공연법, 음반법을 보면 세 법률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는 사업자의 자격기준과 등록 또는 허가(공연장

51



文化藝術論叢 濟1輯

등)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둘째, 제작, 공연물의 심의와 제재조치로서 공연헝위에

데한 제악과 윤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의 등록이나 허가는 엄격한 통제 속

의 보호라는 해석도 가능하겠으나, 자율과 개방의 물결을 타고 이 규제는 사실상

채제뒈띤서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에게까지 사업의 길을 열어놓게 되었으니 실

효성이 희박해졌다. 물론 공연장 설치 등은 교육적인 고려나, 도시계획 안전문제

등으로 규제가 필요하겠지만 이는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여타 법률에 의해 2쿵

3중의 규제를 받고 있으니 옥상옥의 규제라고 하겠다. 윤리나 안보적 심의문제는

점차로 자율적 전화기능으로 모양을 바꿀 때가 왔다.

이렇게 닥 때 위의 세 법률은 특별법으로서 존재의의를 잃은 것이라고 볼 수밖

에 없다. 그렇다고 대안도 없이 그 법률들을 일시에 폐기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

간 규제의 방펀이 되었던 법률을 이제 지원 육성의 방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요망

핀다. 바람직하기는 세 법률을 통합하여 공연법으로 단출하게 다듬는 것이 졸겠다.

이상의 예시는 비단 세 벌률에만 국한하는 것은 아니다. 87년 7월부터 시행된

박물관법도 박물관 건립 운영을 육성 지원한다는 입법취지는 좋으나, 사립 박물관에

대한 등록의무, 문화공보부장관의 시정명령권과, 정관명령권한, 관람료 제한권 등

라물관 통제대의 인상을 면치 못하고 있다. 문화입법 전반에 대하여 지원육성의

기조하에 개페, 또는 통합작업이 추진되어야 한 것이다.

다 . 문 화 재 정 의 확 충

문화정책을 구현하기 위하여는 국가의 재정지윈이 필수적이떠 그 재정지원의 규

모는 그 나리-의 문화정책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문촤비 세출예산은

짓부 총 세출예산의 0.4%에 불과하다. 정부예산의 1000분의 4가 문화재정의 전

부라고 말할 때 너무도 빈곤한 감을 금한 길이 없다.

문화예술이 재정지원만으로 창달되는 것은 아니니-, 우리의 문화재정은 너무도

한심하다. 문화비 지출의 요인이나 필요성이 없어서 그렇다면 한 말이 없겠으나,

그와는 반대되는 현상이 빛어지고 있음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문예중흥계획을 추진하면서 국고가 부담하여야 할 예산을 대신해서 전국 극장의

입장료에 문예진흥기금이라는 명목의 비공식 세금을 거두기 시작했다. 정부예산

지원을 포기하다시퍼 했던 문화계로서는 가뭄에 단비 만나듯이 특혜를 따낸 듯 환

영했고 또 일부 그 기금을 유용하게 써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영화관이나 영화관

계 세수입 전액을 자국영화의 육성을 위해 영화계에 재분배 환불하고 있는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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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현실을 비교해 볼 때 우리의 문예진흥기금이란 너무도 징부로서는 인색하

고, 몰이해한 시책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극장이라면

대다수가 쇠퇴일로에 있는 영화관이 나 연극공연장을 말한다. 우리 나라는 1969년을

고비로 영화관 관람객이 격감되기 시작해서, 근년에는 69년 관객의 4분의 1로 갑

소됐다. 이는 마치 전염병에 감염되어 고생하고 있는 환자에게 사랑의 수혈을 강

요하고 있는 처지와 똑같은 상황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다. 영화나 연극 관람객의

유치를 지원해야 할 입장인데 거꾸로 입장객으로부터 8.5%씩의 기금을 더 붙여 받

아 그 기금으로 문화예술 전반을 진흥시키겠다는 것이니, 우리의 은화재정이 제대

로 되고 있다고 어찌 말할 수 있겠는가, 이 제도는 그 발상부터가 구시대의 안이

한 편의주의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진흥기금 이전에도 극장 요금에는

하루도 쉴 날이 없이 기부행위가 계속(그 연원은 일제시대부터였다고 한다) 되었

다고 하니 어차피 의연금, 성금 등으로 타용도에 빼앗길 기부금이라면 차라리 문

예진흥기금으로 고정화시키는 것 이 탁견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여하간에 문예진흥기금으로 연간 모금되는 총액이 고작 50여억원이다. 일개의

문화기관 연간 운영 비 정도에 불과한 예산을 가지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는 명제

를 활이기도 부끄럽거니와 영화계의 반발과 극장가의 갈등 또한 심각한 일이다.

문예진흥기금이 모금되기 이진에는 국고가 부담하던 사업들을 모두 문예진흥기

금 사업으로 충당한다는 예산당국의 방침으로 국고의 문화비 부담은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결과를 빛어냈으니, 문예진흥과 정부 문화재정과는 정상적 인 함수관계를

갖지 못한 채 새로운 재정확보 방안을 강구하기에 이르렀다.

80년대 방송통합·공영화와 함께 탄생한 방송광고공사는 방송광고 독짐 대행

으로 발생하는 잉여금을 방송공익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문화사업에 지급하기 시작

했다. 이 공익자금의 규모는 문예진흥기금의 약 2배에 가까운 금액이었고, 예술

의 전당, 골프장, 언론연수원 건립 등 대형투자를 서슴지 않을 절도로 저력있는

기금으로 활기를 떠었다.

문화재정은 국고금, 문예진흥기금, 방송공익자금, 이 세 재원이 주축이 되써 왔

는데 근년에는 방송공익자금이 물화재정의 실력자로 역활을 해 왔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그러나 방송공익자금도 엄격히 말해서 변칙적인 문화재정이라고 한 수

밖에 없다. 공익법인인 방송광고공사가 연간 그렇게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없는

것이며, 그 이익이란 광고비를 부담하는 국민의 부담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떳떳하게 공개하기조차 어려운 돈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 공익자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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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가 공개적인 심의 절차를 거치는 합리성이 보장되지도 않은 채 펀견과 정치성

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방송광고의 수익은 방

송사와 광고 청탁업자간의 상행위로 족한 것이지 공연히 중간 독점대행기관을 두

고, 많은 이익금을 부가시킬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과연 문화재정 충당책으로 그

리한 제도가 발족된 것인가? 문화재정의 충당책이라고 하여 국민에게 본의아닌

부담을 끼치는 결과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재정은 왜 이런

변칙적 방식에 의하여야만 하는가? 문화예술진흥사업은 동냥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가?

경제제일주의에 밀려 문화는 서자 취급을 받아온 것을 부인한 수 없을 것이다.

문화는 경제의 꽃이니 경제성장 때까지 기다리자는 식의 예산정책이었다. 경제도

어느 정도 성장했오 국민소득과 생활 수준도 상당히 향상됐다. 문화정책을 계곡

외면할 수 없는 국면에 도달했다.

방송공익 자금은 철폐하고, 문예진흥기금은 영화진흥기금으로 대체하여 영화계의

자구 노력으로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0.4%의 문화재정을 최소한 1.0%

선으로 상향조정하여 보조, 지원하여야 찰 것이다. 그리고 외국의 기금들과도 같

이 우리나라 문화기금도 국고로 몇백 억, 몇천 억원씩 부어다 주는 여유를 갖게

되어야 할 것이다.

2. 지방 분화 행정 부문

가 . 지 방 자 치 제 실 시 에 따 르 는 문 화 행 정 의 분 권 화 와 지 방 문 화 행 정 체
계

1) 문 화 행 정 의 분 권 화

많은 나라들이 문화정책수립의 제 1원칙을 지방분권하에 두고 있다. 이는 문화

적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고, 문화활동이 생활양식의 변천에 보조를 맞추도록 하려

면 정책의 최종목표나 증간목표 및 수단이 지역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고안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화생활이란 자발성, 창의성, 책임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는 새로운 요구나 현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응시키기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한편, 지역복지의 개념에서 볼 때 지역복지의 기본적인 성격은 지역주민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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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즉 자발적 공동성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활동이고,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의 문

제짐을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볼 때 지방문화복지는 지방주민의 문화적 복지를 도모하고 지방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논리에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려 하고 있다. 지자제는 주민들이 자

신들의 일상생활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공의 결정과정에서 소외되는

것을 막고, 적극적으로 그 과정에 참여하여 공동이익을 도모해 나가는 제도라고

한다면, 지방문화운동도 주민들이 주인이 되어 자신들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결

정해야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기 때문에 문화행정의 지방분권화는

문화의 지방자치화로써 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지방문화발전을 위해 점검하고 보완하여야 할 문제점

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2)

첫째, 재정의 자립 문제이디-.

지방재정의 자립도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97%, 직할시의 경우 92%이고, 도는

39%, 시는63%, 군은30% 내외다. <(표)참조>

(표) 자치단체 종류별 재정자립도 추이 (내무부 ) (단위 : "/o)

년도

구분

1980 198 1 1982 1983 1984 1985 평 균

전 국

서울 특 별 시

직 할 시

도

시

군

64

98 .5

86 .6

42 .5

7 0 .4

3 5 . 1

60 .5

95 .5

96 .2

4 0 .5

69 .9

3 0 .3

60 .5

96 .2

93 . 6

2 9 .9

60 .0

3 0 .8

60 .0

97 .2

92 .8

3 5 .2

56 .8

2 8 .3

64 .4

97 .5 '

93 .7

4 1.3

6 1.8

3 0 . 1

63 .0

98 .5

9 1.3

4 1.8

57 .5

2 8 . 1

62 .6

97 .2

92 .4

3 8 .5

62 .7

3 0 .5

이와같은 상황에서 도 이하의 자치단체에서 과연 문화투자가 원활할 수 있을까

의문시된다. 그러므로 지방문화 발전을 위한 재정적 자립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

으나, 중앙정부지원의 계속성이 요구되며, 특히 지방기업과의 헙조가 요구된다.

둘째는 인적자원 문제이다.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전문행정가를 확보하고 양성해야 할 것이고, 특히 문화적

중개자라고 할 수 있는 문화촉매자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바, 이들은 문화에 대한

2)이종인, (문화복지와 지방문화) 문화예술 112호(87.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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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이 깊지 않은 행정가나 지방의회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

당해야 할 것이다.

세째는 문화의식의 문제다.

지역주민의 문화에 대한 의식은 지자제와 지방문화발전에 중요한 변수로 대두될

것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지역주민에게 문화적 욕구가 강렬하게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참여도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고, 행정관료와 지방의회 의윈

들의 문화의식 향상도 시급한 문제이다.

네째는 지방문화의 특성화 문제다.

지방문화가 오늘날과 같이 중앙문화의 아류 내지는 모방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다양한 지방문화의 전통적 특수성에 바탕을 둔 창조활동이 활발히 전개될

때 지방문화는 물론 우리 문화 전체가 발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는 행정제도의 문제다.

지방자치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문화행정체제가 확립되는 것이 필요하다. 각

급 자치단체에 문화예술전담기구가 설치되고, 중앙행정과의 분권 및 헙조체제가

구축되어 야 하고, 지방문예진흥위원회 및 지방문화후원회 등이 조직적으로 구성되

고 활성화되어야 한 것이다.

2 ) 지 방 문 화 행정 체 제

지방문화행정체제의 기본은 자체기구와 전문 인력의 확보, 중앙정부로부터의 권

한위임과 예산지원, 지역문화정책의 독창적 수립과 시행이라고 보겠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기구를 보강해야 한다. 현재의 기구들은 중앙의 문화

공보부 조지 에 순응하여 문화공보실 또는 문화공보담당관으로 하고 계선 조직에서

비껴나 막료조직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것조차도 공보업무가 주가 되

어 정상적인 문화행정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 단체도 문화행정을 전담하는 국(局), 과(課)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물론 지방재정이나 지역특성에 따라 그 기구나 인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문화전담기구가 마련되고, 그 기구는 최소한 두 개의 과(課) 또는 계(係) 단위 조

직을 갖추어 한쪽은 전통문화, 다른 한쪽은 문화예술 전반을 담당하는 부서로 -

무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조직을 운영하는 문화전담 지방공무원의 확보 또한 어려운 과제이다, 중앙의 문

화부도 같은 문제점이 있으나, 그래도 중앙관서는 일단 초임공무원이 문화부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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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오면, 평생을 이 분야에 봉직할 각오로 전문성을 키워 갈 수 있다, 그러나 지방에

서는 문화기구가 독립성이나 특별직군(문화직 등)으로 구분될 수 없는 실정이고 보

면 예산과 권한이 많은 다른 기관으로 지망할 것이 상식일 것이고, 문화행정에는

정을 두지 않은 과객들의 경유처로 전락되기 쉽다.

그렇다고 문화행정요원을 별정직화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 빈번해질 지방선거

때마다 이 별정직은 전리품으로 제물이 되고 문화행정은 지방정치의 바람을 타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방문화행정을 담당할 우수한 행정요원의 확보방안은 그 지역의 문

화를 발전시키겠다는 그 지역의 의지 여하에 달려 있다고 본다. 공채로 임용되는

직원 중 우수한 인편을 유입시켜, 간단없는 교육훈련을 가하고 능력있는 장기 근무

자에게만 문화행정 간부직으로 승진시키는 풍토의 조성 외에 별다른 묘책이 없을

것이다, 그러한 풍토를 조성함에는 중앙정부의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있어야 함은

물론, 지 역 단위로 문예진흥위원회, 문화재위원회, 유파별 예술문화단체 등이 지 방

행정체제를 유지 발전시키는 역할구조로 기능하도록 조성돼야 할 것이다.

둘째,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대폭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아

야 한다.

그간의 문화공보부는 지방행정에 대해 소홀해 왔고 중앙편중의 행정과 행사주관

에 골몰해 왔다, 문화관계법령을보면 모든 범령이 시 ,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하

고 또 국고보조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신문, 통신사, 영화업자, 음반업

자, 공연자 등의 등록 업무부터, 공연물의 심의까지도 모두 중앙에서 고수하고 있

을 뿐이다, 이제 이들 업무를 비롯해서 여타의 문화행정 전반을 지방에 위임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이러한 행정위임에는 그에 상응하는 국고보조가 뒤따라야 함은 논의의 여지가

없다.

세째로 독창적인 지역문화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장기간에 걸친 획일화,

통합정책과 매스컴의 유행에 휩쓸려 전국의 문화가 동질화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

다, 공산품의 대량생산, 대랑소비 시대에 상품의 규격화, 표준화 등은 소비자외

편의에 영합하는 것이었다. 그리나 문화분야에 까지 그러한 현상이 파급된다는 것

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개성이 없는 인격, 전통이 없는 사회, 고

유한 문화를 갖지 못한 민족은 멸시를 받게 마련이다,

지방자치는 각 지억의 특징을 살리는 데에 묘미가 있다. 보수적인 지방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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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면 개방적인 지역도 있을 수 있다. 다를 곳에서늘 볼 수 없는 영화가 어떤

지방에서는 볼 수 있는 다양성의 시대가 전개되어야 한다.

나 . 지 방 문 화 재 정 의 확 충

서울특별시와 직할시 등 대도시 외에는 아직도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재정자립이

어려운 형편에 있다. 지방재정이 이렇게 궁핍한 형편에, 하물며 지방문화재정은

가히 짐작이 갈 수 있는 일이다.

지방문화재정의 타개책으로서는 중앙의 보조확대, 지 역 단위 자체자금의 화보 111

안 개발일 것이다. 지방문화재정의 화보 방안으로서는 첫째, 지방정부예산중 문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일이다. 지방의회가 예산을 결정하겠지만, 중앙정부의 국

고보조나 지윈사업을 많이 제시해 줌으로써 예산편성의 우선권을 따낼 수 있을 것

이다.

둘째로 지역단위 기업들도 문예진흥후원회를 조성하여, 기업들이 중앙모금에 끌

려들지 말고 연고지역 문화발전에 참여케 함으로써 기업의 지방문화와의 집착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세째로 문회경영관리능력을 개발하여 다양한 수입원을 개척하는 길이다. 문화

재단의 유치 설립, 문화관광자원의 개발, 토속문화의 상품화, 기타 각종 행사 등

끌 부단히 개발 발전시켜 지역문화재정을 충당하여야 할 것이다.

연간 2천여만명의 관광객이 지나가는 데도 속수무책으로 가난을 탓하고 있는

필실을 문화경영관리의 부재라고 지적판 수 있는 하나의 에라고 하겠다..

3. 문화 연구 기관 의 육 성과 문화 행정 전문 인력 양성

가 . 문 화 연 구 기 관 의 육 성

경제분야에는 일찍부터 연구기관이 설립되어 한국경제사회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여 왔다. 그러나 문화분야는 연구활동 또한 뒤떨어저 있다. 연구기관, 연구전문

가, 연구실적 등이 아주 빈곤하거나 전무한 실정이다.

연구기능의 부재 속에 그동안 문화부문기 학술연구는 물론 한국적 문화현상에 대

한 객관적인 조사언구가 곽진했고, 문화징 찍은 관 주도의 즉흥시 처으로 누벼 왔다.

1986년도에 겨우 문화예술진흥쉰 소속의 문화발전연구-소가 발족되어 유일한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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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구기관으로 업무를 전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문화발전연구소의 정상적

인 업무수행을 위해 첫째로 이 기구를 독립시켜야 한다. 문예진흥원의 산하에다

연구기능을 둔다는 것은 연구활동을 위축, 격하시켜 활달하고 객관적인 연구발표

를 할 수 없는 관료조직화의 취약점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별도의 기구, 예를 들

면 공익법인체로 된 '문화발전연구원' 같은 기구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의한다.

둘째로 이 연구기관의 기능은 문화학술, 정책 등의 연구와 문화자료관의 운영에

국한시키고, 연수기능은 문예진흥원에서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물론

연구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회의, 토론회, 심포지움, 세미나, 발표회 등 연구회합

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문화행정요원 등에 대한 연수활동은 행정조직과 교육동

원능력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추진해야 할 별도의 기능이라고 보겠다. 그리고 자

로관 등의 일반 이용을 천하게 하기 위해서는 덕수궁에서 나와야 할 것이다.

세째로 연구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예산은 국고와 문예진흥기금에서 적정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연구활동이나 용역연구방식에 대해서 생

소한 런이다. 선진외국에서는 새로이 발생하는 당면 정책부터 장기계획까지 전문

연구소에 용역으로 작업을 위탁하고 그 연구결과를 놓고 처사 선택하여 정부의 시

책으로 결정한다. 우리나라는 정부시책은 관료의 전유물이고 그 모든 일들은 대

외비로 행하여야 하는 줄로 알고 있다. 문화정책연구기구가 발족된 이상 이곳에

중요정책사항의 연구를 위촉하고 그 결과를 지상토론 등을 통하여 선택하는 과정

을 밟는 것이 정상적인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직의 양성과 전문인력의 확보

가 있어야 함을 두말한 나위도 없다.

공공연구기관 이외에 사설연구기관의 육성도 병행하여야 한다. 문화분야도 매우

광범하고 이질다원적이다. 어느 연구기관이라 하더라도 문화분야 전체를 완벽하게

소화할 수는 없는 일이다, 짜기 자기 전문성에 따라 연구분업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이들 사설연구소의 육성은 직접적인 보조 지원보다는 연구용역활동으로 가

능할 것이다.

나 . 문 화 행 정 전 문 인 력 의 양 성

문화행정 전문인력 이라면 문화행정요원 즉 문화부서에 근무하는 국가 또는 지방

공무윈, 문화기관단체의 행정요원, 문화시설의 관리요원을 말한다. 이들 요원의

양성 방범은 여러가지 있겠으나, 요체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즉 그 방법이란

'우수한 인재를 뽑은 다음 전문교육을 시켜 양성하는 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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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전문직변로 직군이 있다. 그러나 문화직종이라는 직군을 새로 구분해

놓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 일반관리직에는 전문적 직종이 부적합하다. 아

무리 문화예술분야라고 해도 그것을 관리하는 행정의 기본은 다른 일반행정과 하

등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보편성 위에 문화라는 특성이 부가되는 것이다. 문화행

정이 특수하다고 문화직군을 독립시키자고 한다면 정부 각 부처마다 직군을 달리

해야 하는 결과를 예상하게 된다. 기본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훌륭하게 습득한 우

수한 인재를 잘 뽑고 영입하는 것이 최초의 관건이 된다. (참고 : 일본 외무성이 독

자적으로 외무직 고급공무원을 매년 공채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외무고시에 해당

한다. 그런데 1975년부터 외교관을 뽑는 시험에 외국어 과목을 삭제하고 있는 것

이다. 그 이유는 그간 외국어 과목때문에 외국어 전공자들이 맏이 들어 왔는데 이

는 일본외무성의 고위 공직자의 자질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현상을 초래하게 되어

외국어 전공자 대신 일반적인 우수인재를 뽑기 위해 외국어 과목을 삭제하게 되었

다는 것이다. 외국어는 채용 후 현지 근무하면서 얼마든지 습득할 수 있다는 것

이다.)

우수한 인재들은 문화부문의 행정요원이 되는 것을 기피한다. 장래성도 없고 힐

실적으로 권한도 금권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문화행정이 열등인의 집합체가

되어서는 안된다. 일단 모든 행정요원은 공채에 의하여 채용되어야 하고 긍지에

찬 이들 인재들을 잘 훈련시켜야 한다. 평생토록 유형 무형의 훈련을 받게 되어

있으나 문화행정 전문교육은 아직도 완숙단계에 있지 못한 실정으로서 조속한 체

계화 정립이 필요하다.

첫째로 채용된 요원들이 업무를 맡기 이전에 상당기간 유급 위탁 교육을 받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외국에서는 대학원 과정을 많이 활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사법대학원 이외에는 아직 그러한 제도가 없는 것 같다. '문화관리학'이라는 교과

과정을 잘 짜서 1∼2년 교육시켜야 한다. 그것이 대학원이 되든 다른 연구소가 되

든 교육내용만 충실하면 되겠으나, 이왕이면 학위까지 얻는 정통교육제도 범주 속

의 교육훈련이 바람직하다.

둘째로 해외연수를 반드시 경험하게 해야 한다. 비교연구가 없는 행정이나 정책

은 오류를 범하기 쉽다.

세째로 직장훈련을 정기화해야 한디. 최소한 7년 단위로 새로운 전문지식과 사

조의 흐름을 공부하도록 제도화해 주어야 한다. 고전이 된 과거의 지식만을 밑천

으로 평생 일한다는 것은 그 분야의 일이 정체되거나 그 자연인이 도태되거나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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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이 있을 뿐이다. 특히 해마다 변화 발전하는 문화행정 분야에서 정기 직장훈

련은 의무화해야 한다.

4. 문화 예술 기질 , 단체 개선

가 . 문 화 예 술 기 관 의 개 선

이곳에서 말하는 문화예술기관이 란 정부기구가 아니고 정부의 투자 또는 보조로

서 운영되면서 정부가 고위직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문화공보부 산하의 문화기

관을 말한다.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문화재보호협회, 영

화진흥공사, 독립기념관, 국제문화협회, 예술의 전당 등과 연합통신, 서울신문, 경

향신문, 한국경제신문, 코리아혜럴드 등 언론기관이 있다. 이들 문화기관을 대별

하면 (1)방송, 신문, 통신 등 정보산업기관 (2)독립기념관, 예술의 전당 등 영조

물기관 (3)문예진흥원을 비롯한 문화직능별기관 등 세 부류로 분류할 수 있겠다.

썽보산업기관'은 대폭적인 개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정부기관지의 폐지와 민영화 조치가 요망된다. 연합통신, 서울신문, 경향

신문, 한국경제신문 등이 민영화되어야 한다. 영자지 코리아혜럴드도 상업 일간

영자지와 경쟁을 하고 있는 처지라면 민영화함이 당연하다.

둘째, 방송기관 중 KBS는 공영체제로 유지하되 문화방송은 완전 상업방송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KBS의 공영체제도 공정한 인사와 방송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에 대한 책임은 강화해야 한다.

세째, 방송광고공사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 공사는 전 방송의 공영화를 전제로

광고대행을 전담시키기 위해 언론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발족된 공법인이다. 그리

나 언론기본법이 폐지되어 공법인으로서의 설치근거가 소멸되었고, 상업방송시대

를 전망할 때 방송광고 공사는 존립의 의의가 없어지게 되었다. 방송광고공사가

막대한 이익금을 방송공익자금이라는 명목하에 문화지원비로 지출하고 있으나 그

자체도 문제점이 많으므로(문화재정항 참고) 폐지해야 할 것이며, 방송광고공사가

투자 운영하고 있는 언론연수원, 골프장 등도 민영화해야 한다.

네째, 이상의 민영화, 불하 등으로 생긴 막대한 수입을 전액 문예진흥기금으로

적립시켜 대기금을 형성, 그 이자만으로 지원사업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게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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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란다.

'영조물기관'은 그 기관이 국민을 위한 문화복지적 차원에서 국가가 직영출 하

여야 할 성질의 것이라면 모르되, 일단 독립된 법인으로 자체 경영능력에 독립채

산제 운영을 기대하는 경우에는 매우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방대한 계획

으로 추진된 예술의 전당이 일격 개관이 되었고 잔여공사도 계속되고 있다. 이 시

설은 방송공익자금으로 건립 , 운영되고, 관리주체는 재단법단체이다. 이 시설은

규모가 큰 문화 공간으로서 경영관리를 아무리 잘 해도 저자경영이 될 것은 분명

하다. 그렇다고 방송공익자금에 계속 의존할 수도 없는 현실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단. 이 무거운 짐을 어디다 맡겨야 할 것인가. 국가, 서울특별시가 직영하지 않

는다면 연간 운영비를 보조해 주어야 할 것이다. 물론 자체 수입의 확보 방안도

최대한 개발하여 야 한다.

독립기념관은 국민성금으로 건립되고 또 많은 입장객을 유지한 수 있는 요인이

있어서 독립채산제 운영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전시, 행사 기능을 더욱 보강하

고 민자를 유치해서 잔여대지를 개발한다면 국내 굴지의 관광 명소로서, 그리고

국민정신의 교육장소로서 크게 발전할 것이며 국민성금의 순수성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기타문화기관'은 유명무실한 운영 실태를 탈피하여야 한다. 어느때는 필요하

다고 설립해 놓았다가 재정적 뒷받침이나 적극적 사업개발이 의욕의 감퇴현상으로

때로는 무용론이 대두되기도 하는 문화기관들의 설립목적과 기능을 재진단하여 자

기관별 업무를 재정립 활성화해아 한디-.

나 . 문 화 단 체 의 운 영 개 선

민주주의는 정당활동 못지 않게 이익단체와 압력단체의 활발한 기능이 요구된다.

문화부문에도 자 분야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책적인 건의와 압력을 제기할 많은 단

체들이 더 많이 생겨날 것이며, 예술의 유파별 모임도 더 다원화되어 갈 것이다.

이러한 단체활동에 대하여 그 자율성을 보장하고 건전한 단체활동이 신장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논하고자 하는 문화단체라고 함은 정부나 공공자금의 지원을 받

아 운영되고 있는 은화공익법 인에 국한하고자 한다.

문화단체의 대표적인 모임은 예총이다. 5. 16직후 예술문화 10개 단체가 연합

한 예총은 그동안 예술문화인의 권익증진과 문화발전에 많은 공헌도 있었고 한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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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부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예총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열거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예술문화계를 통합하려는데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획일과 통합을 싫어

하는 상태에서 분야볕 통합도 어져운 처지에 그것을 또 통합한 예총이, 같은 사단

법인의 성격이면서 정상에 위치한 듯한 조직자체에 대-서 의문을 제기한다.

둘째, 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것이다. 대내적인 측면에서도 정기적

인 임원 선출과정이 정당활동 못지 않은 과열선지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풍토는 순수한 예술문화인들의 무감각 불참 풍조를 빚어내는 반면 정치성

이 강한 문화인들의 활동무대화되는 부작용을 탄생시 켰다.

또 한편으로 예총은 과거의 정치체제하에서 당연히 정부와의 긴밀한 관계유지가

불가피하게 되고 정부의 이용단체로 낙인이 찍혀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단체 대

표인물들이 여당이나 정부 또는 의회에까지 영입되었고, 흑평하는 말 가운데는 직

능대표의 진열장으로 오인될 정도로 정치에 짙게 감염되어 왔다. 예술문화인의 정

치참여는 반대한 일도 아니고 오히려 권장할 사항인지도 모르나, 예총이라는 단체

가 정치의 권역에 말려드는 것은 그 단체의 목적이니-, 예술문화의 속성으로 볼 때

그렇게 한 수 없는 것이다.

세째, 예총의 자율적 운영을 근본적으로 불가능케 하는 요인이 운영비의 정부의

존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사업비 보조도 아닌 운영비 보조를 정부의 조정하에 문

예진흥기금을 매년 지원 받아 단체장과 사무직의 인건비 성격 비용까지 지급하고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시정하여야 한다. 정부에 대하여 압력단체의 기능을 가

하기는커녕 정부 지원 감독하의 산하기관화를 자초하는 길이며, 이러한 타성이 단

체의 자율적 성장 기능마저 좌절시키고 현실 안주의 자가당착에 직면하게 된 것이

라고 보겠다. 이제 예술문화계가 스스로의 손에 의해 그들 단체를 재정립하고 자

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야 한다.

문화공보부는 내규로 되어 있는 산하단체 지도감독 규정에 의한 단체의 조직 운

영에 대한 간섭과 규제를 철폐하여야 한다,

이익단체는 더 많이 생겨도 좋고 또 순수 예술문화의 진흥을 위한 것이라면 어

떠한 단체의 의견이라도 자유롭게 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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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 미디어 와 문 화정책

강 현 두*

Ⅰ . 국 제화 시대 의 문 화정 책

오늘날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참으로 눈부시다. 지구가 하나의 촌

락을 이루게 되었다 할 정도로 현대의 커뮤니케이션미더어는 국제적이다. 현대

커뮤니케이션은 국경을 넘나드는 초 국가적인 커뮤니케이션이다. 지구상의 공간을

사과궤짝만한 상자, 텔레비젼 속에 압축시켜버릴 정도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코지

가 발달되었다. 과연 우리는 지금 국제화시대에 살고 있고, 국제적 커뮤니케이실

시대에 살필 있다. 이같은 국제화시데, 국제저 커뮤니케이션 시대의 문화정책에는

어떤 문제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인가?

1. 정보와 문화 자유유통의 이대올로기성

커뮤니케이션은 사람들간의 의사소통이다. 따라서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은

* 서울대 신문학과 교수

<세목>

I. 국제화 시대의 문화정책

1.정보와 문화 자유유통의 이데올로

기싱

2.국제 커뮤니케이션 시대의 은화주

권 문제

3.문화의 종속, 의식의 종속

4.우주시대와 뉴미디어 문화

5.외래 대중문화에 대한 대항 문화로

서의 한국 대중문화

II. 매스 미더어의 문화매체 기능확대

1. 매스 미더어의 문화매체성

2. 공보적 대중매체 정책의 문제

3. 독립된 텔레비젼 문화채껄의 신설

Ⅲ. 매스 미더어와 문화격차의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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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성원간의 이해를 높여준다. 때문에 인간은 오랫동안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누

단을 만들어내고 발전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역사는 커

뮤니케이션 수단과 발달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디. 인쇄 미디어인 책의 문화,

출판의 문화, 영상 미디어인 영화, 전파 미디어인 라디오와 텔레비젼의 문화를 만

들어 왔고 이제 또다시 새로운 미더어인 뉴 미더어를 개척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는 우리의 의식의 범위를 넓혀준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의 도움으로 우리는 보다 넓게, 보다 맏이, 보다 깊이 사물을 이해할 수 있

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가로막는 인위적 장애를 제거

하는 노려을 기울여 왔다. 인간의 역사는 또한 커뮤니케이션 자유'를 위한 노력의

역사이다. 즉 '언어자유'의 역사의 길을 걸어왔다.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발달과

정보의 자유유통'은 작은 지역단위의 사회성원간의 이해를 높여주는 커뮤니케이

션 단계에서, 국가적 규모의 사회성원간의 이해를 높여주는 단계로, 또다시 국제

적 규모의 사회의 성원간, 또는 국가간의 이해를 높여주는 커뮤니케이션 단계로

발전시켜 주었다.

국제화시대에 매스 미디어의 발달과 언어의 자유유통은 지구촌의 문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현대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는 너무나 발달하고 있으며 보다 강력한

국제적 미더어들이 출현하고 있다. 통신위성, 컴퓨터 테크놀로지, 비디오와 같은

'뉴 미더어'가 그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촌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

는 꿈을 갖는다. 또 우리파 지구적 문화'를 항유하면서 사는 시대도 멀지 않았다

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러나 국제적 커뮤니케이션은 국제사회성원이 서로 동등하게 참여하는 그런 커

뮤니제이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없게되어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아진다, 또 '지

구직 문화' 역시 지상의 여러 지역문화들이 참여하여 만든 그런 문화를 이룰 수 없

다는 지적이 있다. 즉, 일부 국가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지구적 문

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다시 말해서 커뮤니케이

션파 문화에 있어서 국제적인 지배권 hegmony의 지배현상을 보게된다,

2. 국제커뮤니케이션 시대의 문화주권 문제

오늘날 세계의 각국 신문과 통신사에 뉴스를 공급하는 국제통신사들은 미국,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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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등 서방 몇 나라만이 독점하여 자연히 세계뉴스의 흐름은 이들 강대국

이 장악하고 있다. 또 세계의 영화산업, 세계의 음악산업, 세계의 광고산업, 세계

의 텔례비젼산업 등 모두 몇몇 '중심국가'들이 독점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같은 서방 몇 나라만이 독점하고 있는 세계의 매스미더어의 구조 속에서 '짐

보의 자유유통'이나 '문화의 자유유통' 원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는 짐작

하기 어렵지 않다. 미디어 중심국이 원하는 대로 문화와 커뮤니케이션 내용이 이

에 종속된 나라에 자유롭게 드나들기 쉽게하는 장치의 구실을 할 것이라는 것이다.

즉, 이들 서방의 미더어 중심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새로운 강력한 커뮤니케이션의

힘을 갖게 해준다.

'정보의 자유유통' 은 '문화의 자유유통' 을 가져오고 문화의 자유유통은 이 들 중

심국의 대중매체의 문화, 즉, 대중문화를 여타국가에 쉽게 유입시킨다. 정보의 내

용과 문화의 내총 속에는 그 나라 그 사회의 가치나 이념이 담겨 있다고 된다면

정보의 자유유통이나 문화의 자유유통의 원칙 뒤에는 그 나라의 강력한 이데올로

기가 숨어 있으리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본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커뮤니케이션 학자인 노덴스트랭과 쉴러는 세계의 커뮤니케

이션과 문화의 흐름이 일방통행적이며, 그 내용은 상업주의적 대중문화의 오락물

이라고 말하면서 각 나라의 커뮤니케이션 주권론을 주장하고 있다. 즉, 한 나라의

주귐은 마치 영토나 영해에 대한 주권행사가 당연한 것처럼 그 나라의 영토 내에서

모든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주권을 행사한 수 있다고 본다. 즉, 정보의 자유유통'

에 대해 국가주권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발자국 더 나가면 인간 개

개인의 커뮤니케이션을 생존권과 같은 기본권으로 보는 견해이다. 즉 커뮤니케이

션은 인간이 인간이기 위해서는 절대 필요한 기본적 욕구 basic need이며, 마치

정신의 양식'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자아발전과 권리를 갖듯이 커뮤

니케이션권을 기본적으로 갖는다. 그리하여 커뮤니케이션은 개인적으로는 기본권

이며 국가적으로는 국가주권행사가 되는 것 이 다. 그런 면에서 개인적으로 문화귄 역

시 기본적이며 국가의 문화주권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점 국제화시대의

국가 문촤정책으로서 우리 가 문화주권의 문제를 중요시하게 되는 이유이다.

3. 문화의 종속, 의식의 종속

현실을 인식케 하는 것은 의식이요, 의식을 이루는 것은 미디어요 문화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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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우리가 종속적 의식을 형성하는 현재의 세계 미더어 체계, 세계의 대중분화 생

산공급체제를 주목하늘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세계의 대중

매체와 세계의 문화산업에 의한 '문화침입'의 위협에 대응하는 정책적 노력을 기

울인다. 특히, 강한 오락적 호소력을 갖고 있는 미국의 대중문화는 세계의 미디어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의 상업적 대중문화가 일방적으로 마구 홀러들

어와 자국문화의 자주적 성장을 위협하고 문화적 주체성을 흔들게 될 위험이 있

다. 문화의 위기는 어떤 매체보다 전파매체, 특히, 텔레비젼에 의한 문화유입의 경

우 심각하게 나타난다. -문화침입'에 대한 체크가 어느 정도 가능한 활자매체와는

달리 체크가 어려운 전파매체의 경우 이를 통해 밀려드는 문화침입에 대응하는 문

화적 주권은 무력해진다.

우리는 세계의 대중문화 중심국이요, 세계의 대중매체 지배국인 미국과 가장 가

까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하나의 세계 대중문화국인 일본을 이웃으

로 하고 있어 이중으로 외래 대중문화의 위협을 받고있고 이러한 이중의 문화침입

의 상황에서 국제 매스 미디어가 발달하면 할수록 문화적 침입의 위협은 더욱 높

아진다. 말하자면 커뮤니케이션 미터어의 발달로 문화가 일방적으로 흐르는 문화

의 일방통행'의 구조는 강화되고 그러한 구조 속에서 테크놀로지는 세계의 대중문

화를 쏟아놓는 거대한 문화의 배수관의 역활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국제화시대,

테크놀로지의 시대는 외래문화에 대한 문화주권 위협의 시대라고도 한 수 있다.

외래 대중문화에 거의 전라의 상태에 놓이기 때문이다.

매스 미디어가 문화를 주도하고 있고, 텔레비젼과 같은 전파미더어가 대중미디

어의 중심매체가 될 때 더욱 문제가 확산, 심화된다. 저급한 상업적 외래문화, 외

래성문화가 우리의 문화를 오염케하고 외국문화를 더욱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전

파매체 앞에 국민과 문화는 속수무책에 바질 위험이 있다. 청소년들이 우리의 훌

륭한 옛 선조를 모범으로 하지 않고 외래문화의 허상을 우상으로 삼고 그의 영향을

받게 된다.

어느 청소년 조사에서 우리의 어린이가 존경하는 사람 10명을 뽑는데 미국의 팝

송 가수가 들어 있었다는 사실에서 외래 대중문화의 감염정도를 실감케 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원하지 않는 허상,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가치관이 가득

담긴 외래문화, 국민의 정신을 윤택하게 하지 못하는 대중분화가 우리 사회를 대

기의 오염처럼 둘러싸고 있다. 우리도 모르게 점차 '문화의 종속'이 심화되고 '의

식의 예속' 이라는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하루빨리 우리의 대응적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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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주시대와 뉴 미디어 문화

현대는 바야흐로 '우주정치'의 시대, 전파전쟁'의 시대·하늘에서 문화가 내

려오는' 시대이다. 하늘에는 이미 수많은 인공위성들이 떠있다. 우주정치, 전파정

치, 우주문화는 바로 지상의 전치, 지상의 문화의 연장이기도 하다. 지상에서 보

여주는 지역간의 갈등, 국가간의 갈등과 이해관계, 국제 커뮤니케이션 관계, 문화

의 흐름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주시대의 국제 커뮤니케이션은 세계의 여러 문화를 함께 나누어갖고 또 다른 나

라의 문화와 사람을 좀더 이해해보려는 지구가족'을 위한 노력이라기보다는, 자

국의 현재 위치를 좀더 유리하게 고착시키려는 노력이라는 인상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하늘도 지상만큼 복잡해가고 있다. 그런 복잡한 우주의 시대에 우리가 들

어서고 있다. 문화는 이제 지상의 국경을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

게 되어가고 있다.

우주시대니 우주정치니 전파전쟁이니 하는 말이 별로 실감나게 들리지 않을지 모

른다. 과학소설의 우주전쟁이나 '별들의 전쟁'과 같이 한편의 영화로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실은 이미 우주전쟁의 시대, 우주 '전파전쟁'의 시대에 들어서

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국제 커뮤니케이션도 지상에서 우주로 넓혀져 가고

있다. 머지않아 외래문화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핀다. 공교롭게도 '우주의 외래문

화'가 미국과 일본의 대중문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문화의

비'가 미국과 일본의 직접방송위성 DBS또는 통신위성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

면, 1983년 10월부터 주한 미군방송은 미국 본토의 방송을 직접 중계하는 사상

첫 국제통신 위성 중계방송망을 구축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전역이 미국의

방송문화권, 진파문화권에 들어갔다. 말하자면 우리 나라는 미국의 방송영토안에

들어갔다. 우리의 텔레비젼 시청자도 미국 텔레비젼 문화의 수용대상(시청자)이

되었다. 미국인들과 같은 시간에 같은 프로그램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다시말해

서 우리의 시청자가 미국의 대중문화에 편입되는 문화적 종속문제가 제기된 깃

이다.

또 하나의 '우주방송' 사건은 일환이 1984년 1월 BS-2라는 직접방송 위성

DBS을 적도상공에 쏘아올려 일본의 방송전파가 우리나라 가정에까지 그대로 침

투하게 될 것이다. 주한미군 방송의 우주방송을 통신위성중게에 의한 수신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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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국 중계소를 거쳐서 각 가정의 수상기에 전달되는 방송이지만 일본의 우주방송

은 방송위성을 통한 직접 방송으로 지상의 아무런 중계장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일반 시청자의 가정 텔레비젼에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방송이다. 따라서 이 경우 커

뮤니케이션 주권이라든지 문화주권은 완전히 무력화된다. 이러한 우주 커뮤니케이

션 시대가 우리에게도 시작된 것이다. 대중화되기에는 아직 기술적 장벽이 있겠지

만, 현대의 전자기술의 발달속도는 엄청나 조만간 아주 간단한 장치와 조작으로

손쉽게 수신하게 되어 대중화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본의 전파문화가 우리 영

토에, 우리 가정에 깊숙이 스며드는 문화침해의 문제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더구

나 일반 영화관에서 아직 일본영화가 상영되기 어렵고, 일본가요가 공공연하게 불

리어질 수 없는 현실을 생각할 때, 과거 강점기시대의 역사적 상처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 일본의 대중예술, 대중오락의 문화내용이 안방을 뒤덮게 되는 경우 그

문화적 충격은 말한 수 없이 클 것이다. 이와같은 우주방송문화와 함께 또 하나의

뉴 미더어 문화인 비디오 문화 등은 새로운 문화유입, 문화침입의 수단이요 문화

주권을 위협하는 국제화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미더어이다.

5. 외래 대중 문화 에 대 한 대 항문 화로 서의 한국 대중 문화

마구 쏟아져 들어오는 외래 대중문화 앞에서 국민이 나신의 몸으로 되어버릴

메, 이들 외래문화를 물러적으로 제한하거나 피하펴는 노력이 없을 수 없겠지만 이

같은 방법만으로는 외래 대중문화의 범람, 저급한 대중문화의 만연을 멈추게 할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의 방송문화 정책은 저급한 내용이나 외래 대중문화를 '금지' 또

는 억제'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어프로치'였다. 그러나 그런 소극적 방법으로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여전히 저급한 외래문화가 밀려들고 있다. 결국 효과적

인 대책은 그와같은 '네거티브 어프로치'가 아니라 '포지티브 어프로치: 즉 적극

적이며 긍정적인 대처방안임을 알게 봤다. 우리의 우수한 대중문화를 개발하고 발

전시켜 유입되는 저급한 외래 대중문화에 대항하는 '대항문화 counter--culture'로서

의 대중문화를 육성하는 길이다. 그린 점에서 대중문화는 문화전처에서 긍정적 의

미로 야하고 정책적 지원을 받아야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고

급문화' 육성에만 노력을 기울었고 문화의 수용자보디-는 문화의 창조자에 더 초점

을 맞추었으며 고급문화 창조자에 대해 지원하였다. 그러면 한국적 고급 대중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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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무엇인가? 외래 대중문화에 대한 대항문화로서의 방송문화란 무엇인가? 그

것은 전통문화에 바탕을 두고 우리의 고급문화를 대중화한 그런 대중적 문화이다.

세계 대중문화의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우리의 대중문화는 한국적 표현이 담겨

있는 그런 문화이어야 한다. 우리의 전통문화에 바탕을 툰 한국인의 정서, 한국인

의 애환이 담겨있고 한국인의 대중적 가치가 표현되는 그런 문화가 외래대중문화

에 대한 대항적인 우리의 대중문화이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대중문화가 그 생산과 보급에서 대단히 미흡한 상태에 있

다. 미흡하다기보다 전무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의 방송문화, 대중문화는 '고

급'하지 못하고 세련되지 못하여 '저급'하며, 또 '전통적'이지 못하고 '외래적'이

라는 사실이 문제이다.

전통문화에 는 고급문화적 인 전통문화, 저급문화적인 전통문화, 민중문화적 인 전

통문화가 있다. 양반문화나 선비 문화, 궁중문화 등이 고급문화적인 전통문화라면

마당굿, 농악 등 향민성과 민중성이 강한 문화는 민중적 또는 향민적 전통문화이

다. 고급찬 전통문화가 미학적으로 세련되고 정제된 문화라면 민중적, 향민적 전

통문화는 거칠고 원색적이다.

근자에 우리도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인식하면서 전통문화의 재발견

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대중적 문화에서의 전통문화의 수용이나 재발

견은 민속은화, 민중적 문화라는 '저급문화적 전통문화' 의 수용에 치우쳤고 세련된

'고급문화적 전통문화' 를 수용하려는 노력은 미흡했다. 다시 말-서 저급전통문화

의 대중화에는 꾸준한 노력이 있었으나 고급전통문화의 대중화에는 노적이 전무한

상태라 하겠다.

국제 문화경쟁 시대인 오늘에 있어서 고급전통문화를 대중문화화 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그렇게 본다면 국제화 시대의 우리 대중문화는 이중의 노력을 해야 한다. 한편으

로는 현재와 같은 지나친 외래의 대중문화적 표현에서 벗어나 우리의 전통문화에

바탕을 둔 한국적 대중문화를 개발해야 하며, 또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전통문화

애서도 지금까지 소홀히 여겨졌던 세련되고 정제된 우수문화로서의 고급한 전통문

화를 대중적으로 수용케함으로써 대중문화를 심미적으로 좀더 세련시키는 것이 다.

이러한 방향으로 한국의 대중문화, 한국의 방송문화가 발전될 때 외래의 대중문

화가 휩쓰는 국제 방송문화 시대에서 우리의 주체적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대

항문화를 육성할 수 있을 것이며 세계의 경쟁적 문화시장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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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매스 미디 어의 문화 매체 기능 확대

1. 매 스 미 디 어 의 문 화 매 체 성

우리는 감정 표현이나 사상내용을 기록하고 전달하는 갖가지 수단을 가지고 있다.

지극히 개인적인 표현 및 전달수단에서 대량적이고 대중적인 표현 및 전달수단에

이르기까지 많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모든 표현 및 전달

수단은 인간의 문화와 예술의 표현수단이 될 수 있으며 문화와 예술의 내용을 담는

'문화용기'가 된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훌륭한 문화예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칫 미디어의 문화예술적 기능에 편견을 갖고 대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특히 시대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을

때 그러했다. 우리는 낯익은 매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가치 평가를 하지만 낯선 미

디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거나 멀리하기가 일쑤이다. 나중에 지나고

보면 훌률찬 문화용기가 되는 미디어도 처음 출현했을 당시에는 문화적으로 수용

되지 못했던 것이 인류의 미디어 역사이다. 후에 책 문화라는 인류의 문화예술을

꽃피운 출판마저도 그러했던 시대가 있었다. 신문, 영화, 라디오, 사진 등 모두 처

음 등장했을 때 이러한 매스 미디어가 절대 지적인 내용이나 고급한 문화예술의 표

친 미디어라고 여겨지지 않았다. 그저 대중들의 심심풀이 미디어로만 여겨졌다.

그러나 지금에와서 신문, 영화, 라디오, 사진 등의 문화성, 예술성을 의심하는 사

람은 없게 됐다. 신문, 영화, 라디오야말로 가장 대중적으로 문화예술 기능을 하는

표현 및 기록의 수단이 되었다.

이제 또다시 보다 더 대중적이고 보다 더 강력한 전달과 표현의 힘을 가진 새로운

어스 미디어가 출현했다. 텔레비젼 미디어도 과거의 미디어의 거의 모든 특징을 갖

춘 미디어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또다시 이 새로운 미디어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때로는 전혀 문화예술 미디어라고 보지 않는 경우마저 있다. 과

언 텔레비젼은 고급한 내용 즉 고급한 연극, 고급한 음악, 고급한 무용, 고급한 그

림, 고급한 토론내용을 담을 수 있는 '문화용기'가 되지는 못하는 것인가? 지금

까지 우리의 텔레비젼 내용을 본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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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우리 텔레비젼이 고급한 문화내용을 성공적으로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래서 많은 문화예술 전문가들은 고급문화와 텔레비젼문화는 자리를 함께 할 수 없

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일부 문화예술인들은 텔레비젼은 고급 문화예술을 타락

시키기까지 한다고 하여 이를 멀리한다.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은 될 수 있는대로 텔

레비젼에 참여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이같은 문화예술인의 반응은 텔레비젼에

대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서적문화가 처음 생겨났을 때, 대중신문이 등장했을

때, 영화가 처음 발명되었을 때, 라디오방송 시대에도 같은태도를 보여주었다. 그

려나 이와같은 평가는 그룻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같은 이유에서 지식인, 문

화예굴인들이 텔레비젼의 문화예술 기능을 과소평가한다면 이는 과거 역사에서 저

질렀던 잘못을 다시 저지르는 일이 된다. 텔레비젼의 문화매체로서의 기능은 전시

대의 어느 매체보다도 보다 종합적이고 보다 대중적이고 보다 강력한 것이다. 따

라서 문화정책 수립에 있어서 텔레비젼과 같은 현대의 매스 미디어를 고려하지 않

고는 효과적으로 정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 공 보 직 대 중 매 체 정 책 의 문 제

방송이란 책과 마찬가지로 문화적 표현수단의 하나이며, 텔레비젼과 같은 첨단

의 방송매체는 오늘날 문화내용을 담는 가장 중요한 문화용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화용기인 방송매체를 우리는 지금까지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세워진 단기적 공보정책적 차원에서, 또 정부정책의 홍보정책적 차원에서만

다루어 왔고 장기적 문화정책적 차원에서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 정부는 방송

을 공보과 홍보의 수단으로만 주로 생각해 왔으며, 주로 이러한 선전적 측면에서

만 방송의 기능을 인정하였다.

문공부 간행 「문화공보 30년」에 의하면 문화공보정책의 발전과정을 시기적으로

닥 때 3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제1기 공보치 시대 : 1948∼1961

제2기 공보부 시대 : 1961∼1968

제3기 문화공보부 시대 : 1968∼1979

제 1기에는 방송이 정부의 공보처에 속해 있으면서 새로 수립된 정부의 기초작

업, 국가건설, 전쟁수행과 전화(戰禍)의 복구를 위한 국민계몽, 국민결속을 구하는

선전적 기능을 하였다, 이 시대의 방송의 주요기능은 정부의 홍보 그 자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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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에는 문화예술정칙은 문교부가 관장하였고 공보정책과 분리되어 있었으며

전화율(電化率)이 낮고 수신기의 보급율이 낮아 방송이 효과적 대중매체라고 여기

기옌 부족했다. 따라서 별로 방송정책 수헝의 내용이 있을 수 없었다,

1955년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방송의 매체적 성격이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되었다. 즉, 처음으로 방송의 개념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방송이 문화부문에 속

할 것인가 아니면 공보부문에 속할 것인가의 갈림길에서 한국의 방송매체는 공보

매체로 규정되었고 그 후 줄곧 방송은 공보매체, 홍보매체로 다루어졌다.

제 2기의 공보부 시대에 들어서서 상업방송과 텔레비젼 방송이 생겨나고 방송 미

더어의 시대에 또 대중문화의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처음부터 방송문화는 공보문

화, 홍보문화 지향적이었기 때문에 방송문화의 문화예술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조

직적, 정책적 노력은 거의 없었다. 정부의 노력이 있었다면 그것은 공보적 노력과

홍보적 노력뿐이었다.

60년대의 방송정책의 성격을 규정짓는 정부의 공보정책과 홍보정책에는 방송의

문화적 역할이나 기능에 대한 기본정책의 항목이 없다. 공보목표 제 1항신∼6항 을

살펴보건대 모두 매스 미더어를 공보매체로 규정짓고 있다. 따라서 라디오도 텔레비

젼도 여타의 매스 미더어와 함께 '국가 기본정강과 정부시책을 정확하게 홍보선전'

하는 선전매체이며 '반공태세의 강화에 공보매체를 총동원' 하는 공보매체로만 여겼

다. '공보정책 제 5항'도 비슷한 공보매체관이었다. (「문화공보 30년」 P. 44참조)

재 3기는 공보부가 문화공보부로 바뀌고 공보행정 뿐 아니라 문화예술 행정도 관

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방송정책 및 방송행정도 공보정책 차원에서의 행정 뿐 아니

라 문화정책적 차원에서도 다루어질 수 있는 구조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 시기에

정부는 문화정 책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국립극장, 세종문화회관과 같은 문화예술

관이 건립되었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도 개설되었다. 또 한국문예진흥원도 설립되

었다. 이 시기에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그 따탕 위에 새로운 민족문화를 창조하여

문화중흥을 이룩한다는 데에 기초를 둔 문예진흥 계획이 다음 세가지 중점목표에

따라 사업을 전개했다.

1> 올바른 민족사관을 정립하고 새로운 민족예술을 창조하며

2> 예술의 생활화로 국민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

3> 문화예술의 국제교류를 적극화함으로써 문화한국의 국위를 선양한다.

위의 문예진흥 항목에서 보듯이 문화예술의 대중화, 생활화라는 문화정책상의 목

표를 정해놓고도 생황 미디어의 대표직 대중 미디어인 방송 미디어와 연결짓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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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은 아직 텔레비젼이 문화예술의 용기로 인식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문

예진흥의 부문별 추진을 볼 때 대중문화 부문이 거의 전무하고, 텔레비젼 부문은 포

함되지 않고 있다. 당시 방송 미디어를 얼마만큼 공보I매체로 보았는가에 대한 지

적으로 한국유네스코의 '한국의 문화정책' 을 소개하는 내용에서 한국문예진흥사업

에 텔레비젼이 빠진 데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매스 미디어에 대한 정부의 시책은 1차적으로 정치와 사회윤리라는면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문화예술진흥 5개년 계획에서 매스미더어가 제외된 것도 아마 이런 까
달일 것이다. 매스 미더어의 선전적 잠재력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예술형태로서의 본
래적인 기능을 고려해서 장차의 문화정책에서는 분명히 이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처럼 우리는 1,2,3기의 국가의 미디어 정책은 공보정책이었고 특히 강력한 문

화예술의 미디어인 텔레비젼마저도 공보 , 홍보의 미디어로 여겨왔다.

그러나 방송을 문화적으로 선용한 세계의 여러 방송선진국들은 벌써부터 무엇보

다 문화용기로서의 방송 가치를 인식하였으며, 따라서 방송을 문화예술적 역할로

서의 국가 문화정책수행에 기여하게 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화의 방송'을 자랑하는 영국은 이미 60년 전 라디오방

송을 시작하면서부터 문화정책과 긴밀한 관제 속에서 방송을 보려 챘으며, 문화발전

의 한 수판으로 다루어 실과를 거두고 있다. 영국의 BBC의 총국장을 역임한 그

린경은 ~BC의 문화적 사명을 이렇게 말하였다. 영국방송은 무엇보다도 영국 걱

체의 문화수준을 높이는데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방송인들은 모름지기 영국의 문화적 잠재력을 최대한도로 계발하도록 해야 하며 방

송은 광범위한 문화예술용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방송의 문화매체 기능을 강조

하였더-. 나아가 BBC는 영국의 미래의 예술을 위하여 교육과 훈련에도 지원을 아

쪄서는 안된다' 고 하띠 문화예술의 교육기능까지 주장하고 있다.

캐나다의 방송은 캐나다의 문화를 보존 육성하려는 국가적 노력을 같이 하면서

보다 캐나다적인 문화예술 내용을 수용해야 한다는 방송편성의 강제 규정까지 두

고 있다.

일본에서도 2차대전 이후 방송을 공보선전매체에서 문화예술매체로 인식을 전

환하여 일본의 방송공사 NHK는 전통문화의 재발견과 그 발전에 방향과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일볼의 상업방송에 의한 오락적 대중문화를 문화적으로 정화하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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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까지 하여 명실상부하게 문화매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 최대의 대중문화국가인 미국에서조차도 1970년대에 고급문화 방송채널인

PBS가 탄생되었다. 텔레비젼이 보다 고급한 문화의 채널이 되고 고급한 문화예

술이 담겨질 가치가 있다는 사회인식이 보편화되면서 PBS가 공식적인 '제 4의 데

트웍 으로 등장하였고 대중매체의 문화 를 선언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텔레비젼

매체는 방송문화의 선진국에서는 중요한 문화매체로 간주되고 있으며 문화예술진

흥에 중요한 문화용기로서의 역활이 기대되는데 우리의 실정은 여전히 공보와 홍보

매체로만 여긴다. 하루속히 우리의 텔레비젼을 문화매체의 자리에 앉혀 놓아야

한다.

3. 독립 된 텔 레비 젼 문 화채 널의 신설

정부의 입장은 물론 사회적 통념상으로도 방송 미디어는 주로 선전매체로 인식

되고 있다. 즉, 정부는 지금까지 방송 미디어를 국가 발전을 위한 징부의 홍보적 차

원에서 방송을 선전수단으로 활용해왔으며, 공영 방송 이전의 사기 업적 상업 방송 시

기에는 민방들이 방송을 기업경영을 위한 상업적 광고의 차원에서 광고 선전의 미

더어로 인식하고 사용하여 왔다.

방송의 선전적, 광고적 기능이 없지 않으나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의 기본적 성격

은 그 문화용기성'에 있는 것이며, 문화예술진흥에 중요한 미디어이기 때문에 단

순한 선전홍보적 기능에 앞서 문화매체적 기능을 인식하여야 한다. 정부도 사회도

텔레비젼 미더어를 문화매체로 인식하여야 하는 것이다. 방송이 문화매체로 인식될

때에야 비로소 방송정책이 연결되며 방송정책과 문화정책이 단결될 때에야 비로소

국민을 위한 대중적인 문화정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것이다. 텔레비젼을

문화정책의 중심적·위치에 놓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텔레비젼의

문화채널이 필요하다. 그 이유와 방법으로,

1) 현재 세 개의 전국 TV채널과 교육전용의 특수 채널 한 개가 있다. 그런데

세개의 일반 채널의 특성화의 문제는 공영방송제를 시작한 이래 줄곧 지적되는 문

제로 아직 그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한 개의 교육방송용 특수 채널 역시

그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 결국 4개 채널의 특성화, 즉 기능문화의 문제와 함

께 독립된 문화채널의 신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 대중문화의 고급화, 고급문화의 대중화 문제는 고급문화 예술인이 대중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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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함으로써 그 실마리를 풀 수 있다. 이를 통해 텔레비젼의 문화예술 매체적

기능에 대한 인식을 높여줌으로서 대중매체의 문화매체화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3) 텔레비젼의 채널 특성화의 방안으로 영국의 BBC의 취향 의 삼분(三分) 편

성'에서 시도했듯이 텔레비젼채널을 심미적 차원에시 특성화해 볼 수 있다.

4) 고학력화된 현대의 교육문화 상황에서 교육방송'의 의미는 변하고 있다. 우

리나라는 문자 해독율이 거의 백퍼센트에 이르며 고등하교 교육이 거의 기본교육

으로 되어가고 있고, 전체 인구 중 대학교육을 받은 인구가 엄청나게 많다. 이렇게

교육수준이 높은 나라의 교육방송이 문맹율이 높은 제 3세계와 같이 초등학교 교육

적인 내장의 교육채널을 둘 필요는 없다고 본디-.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방송은 오

히려 문화예술교양 교육을 하는 방송이라야 하겠다. 따라서 현재의 제3텔레비젼

은 50년대형의 교육방송이 아니라 국제적 문화의 시대 , 고학력 사회' 인 오늘날

에 맞는 교육방송으로서 문화예술의 채널이 되어야 한단.

5) 세계는 지금 문화와 예술의 경쟁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과거의 정치, 경제

의 지배에서 문화의 지배로 세계의 지배양상이 변하고 있다. 이제는 '독립정부'

라든지 'GNP'는 한나라가 내세울만한 발전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우수

한 문화와 예술, 국민 다수가 향유하는 '문화의 복지' 절도가 발전의 기준이 된다.

이러한 문화의 시대에 문화채널의 설치는 시의적절하다.

6>독립된 문화채널의 고급한 방송문화는 여타의 대중적 방송문화의 수준을 끌

어올리는 데 역동적 역할을 할 것이다. 자연 저급대중문화를 정화하는 문화적 기

능을 수행할 것이다.

Ⅲ . 매 스 미 디어 와 문 화격 차의 극복

국가의 문화정책은 어떻게 보면 문화의 복지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사회경제

적 복지정책이 사회적, 평제적 수혜자의 복지정책이듯이 문화의 복지정책 역시 문

화의 수혜자를 위한 정책이라 하겠다. 따라서 국가의 문화정책은 국민의 문화적 혜

택을 어떻게하면 보다 높일 것인가에 대한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기본적인 이념이란 정치적, 경제적 자유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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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함께 문화적 자유와 평등의 실현이라 볼 때 문화복지지향의 국가 문화정책은

또한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의 문화적 표현이다. 문화적 자유와 평등이란 무엇인가 ?

이는 각계 각층의 모든 국민들이 점치, 경제에 참여하듯이 문화의 활동영역에 참

여할 수 있으며,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경제의 공정한 분배의 혜택을 받듯이 문화

의 창조와 항유에 있어서도 민주적이며 평등적임을 의미한다. 국가의 정치가 파워

엘리트power elite에 의해 독점될 수 없듯이 한 사회의 문화도 컬츄럴 엘러트

cultural elite에 의해 독점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정치에 있어서 국민은 기본권이 있듯이 문화에 있어서도 국민은 기본권이 있다

고 말할 수 있다. '문화향수권' 이 그것이다.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문화를 가질 수

있다. 국민의 각계 각층의 문화는 문화향유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모두 중요성을 같

이하고 있으며 동가적 (同價的) 문화이다. 국가의 문화정책이 국민을 위한 문화정

책이며 국민의 문화권을 신장시켜주는 문화절처일진대, 각계 각층의 문화, 즉 '취

향문화' 또는 '계층문화'는 모두 정책적 대상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여 문화적

우위가 없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심한 불평등이 존재한다. 정치적, 경제적 평등의

실현이 어렵듯이 문화적 평등의 실현도 매우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계층적으

로, 지역적으로, 연령적으로 심한 문화적 불평등이 있음을 본다. 지역간의 문화저

격차는 격심하여, 거의 모든 문화예술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진다. 지역적 문화예술의 편중현상과 함께 고급문화예술의 인식부족

또한 문화소외의 하나가 된다. 우리 나라의 대부분의 문화인구가 고급문화로부터 잔

기소외 상태에 있음을 본다. 또한 급격히 늘어나는 청소년 인구와 고령화 사회에 긴

입하면서 생기는 고렬 인구의 문화적 소외계층의 문제 또한 문화불령등의 중요현상

이다. 이밖에 오락적 대중문화의 지나친 팽창으로 인해 지적 고급문화인구의 문화

적 박탈감 내지 문화적 소외의 현상도 지적될 수 있다. 이같은 문화적 불평등, 물

화적 격차를 어떻게 좁히고 문화적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힐시킬 것인가가 정책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해결방법의 한 정책적 전략으로서 매스 미디어론적 접근'을 생각해볼 수 있다.

지성의 갭 knowledge gap '이론을 원용하여, 매스 미디어를 통한 정보와 지식전

달로 정보빈곤 information poor계층과 정보풍요 information rich 계층간의 격

차를 좁히는 것이다. 즉, 매스 미더어를 문화매체화하고 문화내용을 풍부히 다양화

함으로써 문화빈곤 계층과 문화풍요 계층간의 문화격차를 좁히고 문화불평 등을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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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킬 수 있다.

특히 텔레비젼과 같은 전파 미디어를 문화매체화한 경우 정책적으로 매우 유용

하다. 텔레비젼의 파급력은 전국적 이며 전세계적 이고, 문화수준으로서도 저급문화

에서 고급문화에 이르기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미디어이며, 기존의 문화예술

장르인 문학, 연극, 음악, 미술, 기타 인문,사회 ,자연과학의 모든 장르를 포용

하는 매체이다. 이같은 종합매체로서 텔레비젼이 '문화격차' 해소의 문화정책에 사

용될 경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문화의 사회학자 허버트 갠스는 국가의 문화정책의 수단으로

서 텔레비젼 정책을 들고 있다. 그는 문화적 다원주의를 제기하면서 텔레비젼 문

화편성의 다원적 표현을 주장한다. 즉, 사회에 현존하는 모든 계층문화를 균등하게

편성, 제작, 공급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그런데 그는 현재의 텔레비젼 문화에는 심한 불평등의 문화내용이 있다고 지적

한다. 즉, 현재의 텔레비젼 문화편성제도는 일부 계층의 취향문화에만 집중적으로

다루어져 있어 심한 문화적 소외현상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지적은 우리의 매스 미디어, 특히, 텔레비젼 미디어의 문화내용에서도 마

찬가지이다. 우리의 텔레비젼 문화에 있어서도 갠스가 지적한 미국의 경우와 비슷

하게 문화적 소외현상, 더 나아가서는 반문화적 펀성현상을 볼 수 있다. 텔레비전

이 문화매체로 인정되지 않은 헤 그 내용에서 지역간, 계층간의 교육에 따른, 연령

에 따른 불평등 현상, 문화소외현상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성을 매스 미디어에서, 특히 텔레비젼 문화에서 바로 잡고 국민에

게 문화예술 내용을 적극적으로 공급해 줄 때, 그리고 국민의 각계 각층이 미디어

문화 창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문화의 격차가 좁혀지고 문차향수권이 존중되

고 지켜지며 문화의 복지-문화적-민주주의-가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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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문예 행 정제도 의 개 편방안

정 홍 익*)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지방문화를 자율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현존 지방문화행정체계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데

있다. 이는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문화부의 신설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현실

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문화행정체계의 개편은 필연적이라는 인식에 근거

한다.

그러나 문화에 대한 개념정의가 다양하고 문화행정의 업무영역이 광범위하며,

문화부 신설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이나 부처 신설에 따른 중앙행정부치간의 업무

조정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와 유기적인 관련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

체의 조직개편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현실직으로 한계가 있다. 문화의 영역이 예슬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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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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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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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물론 학술, 교육, 종교, 관광까지를 포함하는 광의의 영역이고, 현존행정체계

중 문화부문의 제반업무가 각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전반적인 문화행

정 업무의 통합 조정논의는 실천가능성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

존의 지방행정 체계에서 일반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문화예술 부문, 즉 지방문예행

정체계의 개선방안에 초점을 두면서 아울러 종합적인 문화행정체계의 개펀방안을

제시해 본다.

지방문예의 진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으나 여기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첫째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문화예술의 진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개발전략의

선후로 보아서 경제개발이 앞서는 것은 당연하나 물질과 정신의 균형적인 발전,

경제와 문화의 상호보완적발전이 이제는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하겠다. 이러한 노

력없이는 경제발전의 가치자체가 의문시되며, 또 경제개발마저 왜곡되고 지속될

수 없다는 생각이다.

둘째는 국제화, 개방화의 추세에 상응하여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인식이다. 사회체제는 개방과 폐쇄의 두 가지 기능적 요건을 갖는 것이 일

반적 인 현상이다. 환경으로부터 필요한 요소를 확보하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체제를 개방하지 않으면 안된다. 반대로 체제를 유지, 보전하기 위해서 체제유지

기능이 요청된다. 문화와 예술분야에서 이 원리는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통해

서 가능해지고, 이로써 국제사회에서 문화의 교류가 가능해지고, 개방시대에 우리

민족의 정체감이 유지되며 사회통합의 기반이 보전된다.

세째는 서울과 지방의 균형적 발전의 필요성이다. 관주도의 근대화를 단기간에

추진하는 후진국의 공통된 이원적 구조에 따라 우리나라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중

앙과 지방에 철저한 격차가 있고 문화영역에서도 이것은 예외가 아니다. 이미 문

화시설의 분포분석, 문예인의 활동분석, 또 정부지원의 중앙과 지방비중 비교 등

에서 문화적 격차의 심각성은 이미 밝혀진 바 있다,

네째는 문예진흥활동에 있어서 정부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다. 사회부문이

상응되는 발전을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권력과 자원을 독점해왔

으며, 이 결과로 모든 부문에 있어서 행정력의 역할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방문예의 진흥에 있어서도 정부의 강력하고 올바른 문예정책의 추진을 가

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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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근방법

지역직으로는 직할, 도, 시 그리고 군까지가 본 연구에서 다루는 범위이다.

우리 가 다루는 조직은 지방문예진흥위원회, 문예전담행정기구, 문화원, 예총지회

및 지부이다. 이 중 예총은 이익단체이기는 하나 지방에서는 공익활동을 주사업으

로 하기 때문에 포함시킨다. 물론 예술이 문예분야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에

비추어 어떤 형태로든지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에서는 예총을 제외한다. 이는 비록 공익활동 내지는 정부예산에 의한 팡

공확동윽 주로 하더라도 예총은 어디까지나 문화예술인의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정

부가 조직개펀에 간섭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직개편에 대한 대안은 개선책과 개혁책으로 나누어 모색하기로 한다. 물론 전

자나 후자가 상호배제적인 측면과 중첩되는 측면은 상당히 많다. 또 이렇게 나누

지만 그 안에서도 약간씩 내용이 다른 하위수준의 대안들을 여러가지 겊토하기

도 한다. 대상조직이 여괴가지이기 때문에 체제대안(體制代案)을 명백하게 대조시

키기는 어렵다.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대안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문화원, 예총,

예총지회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였다. 여기에는 2개 직할시4개 도.5개 시,

그리고 4개 군이 포함되었다.

II. 현황 분석

1. 행 정 조 직

가. 직할시 및 도

1)지 방 문 화 예 술진 흥 위 원 회

직할시와 도는 일반행정기능상으로 유사한 점이 많은 것처럼, 문화예술행정

의 기능이나 기구에서도 공통되는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함께 다루기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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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할시와 도는 다 같이 문예행정의 최상위 기관으로 지방문화에술진흥위워회를

두고 있다. 이 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법에 1982년 12월 28일자로 추가신설된 제

5조 2항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1983년 6월 이후에 구성되었다. 문예진흥법이 제정되던 당시에는 국무총리 소속

하에 중앙기구로서 문화예술진흥위인회만 두도록 규정했던 것이나 나중에 추가개

정된 것이다.

동 5조 2항은 위원회의 목적을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 소속하에 설치하도

록 조직상의 위치를 정해놓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예술진흥위훤회 규정

(대통령령 6358호)에 있는데, 지방위훤회는 -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

또는 도지사가 되고, 당연직 위원으로 시 -도의 기획관리실장(서울은 내무국장),

시 , 도 교육위원회 학무국장, 해당지역의 지방문화재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하고 나

머지 위원은 '문화예술에 이해가 깊은 자'중에서 시장이나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되어있다,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되어 있다.

지방위원회의 기능은 첫째로 지방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 대한

사항, 둘째 지방전통문화예술의 전승개발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타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제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1986년 11월 현재 서울을 비롯하여 각도 및 직할시에 구성되어 있는 지방문예진

흥위원회의 인원은 대부분 13명이나 제주, 전남, 전북은 14명, 충북은 15명, 전

구는 12명으로 되어있다. 이중 당연직 위원은 4명으로 되어 있으나 전남은 6명

이고 충남과 인천은 3명만이다, 당연직이 아닌 위원들은 문화예술계, 학계, 언론

계, 경제계의 인사로 위촉되어 있다. 이 점은 모든 위원회가 다 같은데, 구체적인

구성비는 약간씩 차이가 있다.(표 1)

인원구성의 성격을 이해하는 실질적인 방법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보자. 부산시

의 경우에 당연직 위원이 5명이 있고, 문협(文協)의 부산지부 고문이 문화예술계

인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부산시내 3개 대학에서 자 1명씩 모두3명이 학계위원

이며, 언론계 위원으로는 이 지방 신문사의 이사와 방송사의 이사가 있으며, 경제

제위원으로는 철강회사의 사장과 지 역 상공회의소의 부회장이 참여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는 부산시와 대조적인 구성을 하고 있다. 이곳 위원회는 4명의

당연직 위원이 있고, 문예계 위변이 4명, 언론계 위원이 1명, 그리고 4명이 경

제계 위원이다. 서울시 지방위원회를 포함하여 모든 위원회의 인적구성의 평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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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 시·도별 지방문위원회 현황

시 · 도 별 구성 일 자

위 원 위 촉

계
당 연 직

문 화

예 술 계
학 계 언론 계 경 제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84
83
83
83
83
83 .
83
83
83
83
83
83
83

4 . 2
3 .2 0
8 . 1
7 .3 0
9 . 2
8 .2 5
8 . 13
6 .23
6 .24
9 . 1
8 .3 1
9 . 17
9 . 17

4
5
4
3
4
4
4
3
5
6
4
4
4

2
1
3
5
4
3
2
3
5
2
3
3
1

4
3
2
2
-
1
2
3
1
1
2
2
3

1
2
1
1
1
3
3
1
1
2
1
2
3

2
2
2
2

1\4
2
4
3
2
3
3
2
3

13
13
12
13
13
13
15
13
14
14
13
13
14

계 54 37 2 6 22 34 173

* 86.11.5 현재, 문예진흥원 자료

를 보면 31.0%가 당연직 위원이고 21. 4%가 문예계 위원이며, 15.0%가 학계위윈

이며 12.7%가 언론계 위원이고 경제계 위원이 19.6%이다.

지역에 따라서 위원회의 활동에 차이는 있을 것이나, ' 86년과 ' 87년 활동을 표

본조사한 곳의 자료를 보면 연 1∼2회 회의를 갖는 것이 다수이며1넌 동안 한

번의 회의도 못한 지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동안 4회 모임을 가졌던

경우가 가장 많은 모임을 가진 경우였는테, 이는 예외적인 경우로 보인다.

위원회의 활동내용은 시·도의 문예진흥기획이나 사업에 대한 실명을 듣는 것이

주된 활동이고 심의·의결활동은 실제로 하지 않고 있다. 또 부분적인 활동으로

지방의 문예진흥기금 모금운동을 한 경우도 있다.

한편 문예진흥원은 1986년 10월에, 지방문예진흥위윈회의 활동을 촉진, 지원하

기 위한 행사로써 지방문예진흥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 회의에서 지

방문화의 진흥을 위한 강연과 토론이 있었으나, 지방위윈회의 활동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이상에서 본 자료로서, 지방문예진흥위원회는 현재 법의 규정에 의하어 구성된

명목적인 조직에 그치고 있으며 지방의 문예진흥을 위하여 실질적인 기여를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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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첫째로 위원의 구성을 보면 당연직의 경우는 자치단체의 장을 비롯하여 문예행

정관련 공무원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외 위원의 경우는 문예계, 학계, 언론계,

경재계 인사들로 각계인사들을 망라하는 것을 구성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로 인

해서 위원회의 목적이 오히려 불분명해지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원래 문예진흥법

이나 문예진흥위원회에서는 위원의 기능을 이 분야의 기본시책에 대한 심의기관

으로 정해 놓고 있으나, 현재의 구성인원으로는 심의를 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인사들이 위원으로 위촉되고 있지 못하다. 일부는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고,

그런가하면 일부는 재정적인 후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위촉된 재계인사

들이고, 또 언론계 위원은 정치사회적 지원을 고려해서 위촉되어, 현재로는 심의

기관도 아니고 후원기관도 아닌 기관이 되고 말았다.

둘째로,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도 위원회가 거의 활동을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

하지 않을 수 없다.

민간이 참여하는 대부분의 정부내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만 존재할

뿐 실질적인 활동을 못하고 있다. 관련 공무원들도 민간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실

질적인 권한을 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여를 못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들이나 시민들로부터도 기대를 못 받고 있는 악순환이 계속되

고 있다.

세째,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할 전문위원제도가 실시되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위원회와 같은 성격의 조직이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채서 갖는 제도가 전문

위원제도인데, 문예진흥위원회 규정에서는 중앙의 문예진흥위원회에 대해서는 전

문위원제 설치에 관하여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있으나 지방위원회에 대해서도 이

것이 적용되는지 명백하게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끝으로 위원회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명백한 법적규정이 없이 활동을 채야 하는

문제가 있다. 심의한다고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못하고 업무대상도 '기본시책 및 계획'이나 '기반조성에 관한 사

항'으로 되어 있어서 매년 사업계획이나 예산을 다루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결산보

고를 승인해야 하는 것인지 또는 분기별 심의를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업무가 확

실치 못한 상태이며 행정기관의 임의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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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전 담 행 정 기구

직할시와 도 공히 문예행정의 전담실무조직은 문화공보담당관 아래에 있다. 문

화공보담당관은 기획관리실 밑에 있으면서, 그 안에 공보계, 문화계, 보도계, 문

화재계를 두고 있다. 이 중에서 문예행정을 담당하는 계는 문화계와 문화재계이

고, 문예행정을 좁게 보면 이중에서도 문화계가 주무부서이다.

문화공보담당관 아래 계의 인원을 보면 문화계가 2N4명으로 제일 규모가 작디-.

평균 3명이 조금 넘는 듯하나2∼4명 규모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셈이다. 문

화재계는 이보다 규모가 큰 것이 일반적이어서 3∼7명치 인원을 가지고 있으며

평균 대개 5명 이상인 경우가 다수이다. 한편 공보계의 인원은 5∼7명인데, 평

균적으로 문화재계보다 큰 편이다. 보도계는 3∼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

적으로 문화재계와 비슷한 규모이다.

직급은 담당관이 5급이고 계장이 6급 그리고 그밑에 있는 문화계 직원으로는

대개 6급이 한 명 있고 나머지는 7급과 8급인 것이 보통이다.

한편 문화계 직원들의 근속연한을 보면, 계장으로 4년간 재직한 곳도 있었는데,

이 경우는 예외적인 사례였고, 평균 1년 6개월 정도로 나타났다. 직원중에서는

6년 근속한 사람이 한 명 있었으나 역시 예외적인 최고 근속자였고 6개 조사지역

에서 2년 이상이 3명인 데 대해서 1년 미만인 사람이 7명이어서 근속기간은

1년을 크게 넘지 않았다. 이 결과는 ' 86년 5월의 자료와 비교해서 계장급의 근

곡연한이 약간 더 긴 것이기는 하나 역시 큰 차이는 없고, 직원들의 경우도 약간

근속기간이 긴 편이나 역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근무의욕이나 효율성 또는 효과성을 직접 측정하지는 않았으나 이를 간접적으로

알아 볼 수 있는 자료에는 접할 수 있었다. 담당관실의 책임자인 담당관들은 그가

속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장이나 도지사, 시장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문화관련

분야가 아니고 공보나 선전에 관련된 분야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따라서 담당관들

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도 공보나 보도관련업무였다.

기획관리실에는 기획·예산·법무·문화공보·통계·체육지원-전산담당관이 있

는 것이 보통인데,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이 중 보직으로서의 평가가 아주 낮은 편

이 다. 전체적으로 문화(또는 문화재)업무는 담당관이 나 계장 그리고 아래 직원까지

바람직한 자리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거쳐가는 자리나 한직 또는 초임

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업무량도 인원에 비해서 많다고 담당자들이 생각하고 있다. 문화업무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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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에 비례한 만큼 인원이 증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이상에시 살펴본 자료에서 현재 도, 직할시의 문예행정담당기구에 몇 가지 문제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는 문예행정이 도나 직할시에서 가장 소외된 행정이라는 것이다. 시장이나

도지사의 관심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있으며, 소속부서 내에서도 기회관리실장이

나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상대적으로 관실을 못 받고 있는 업무가 문예행정 업무

이다. 문화공보답당관실의 4개계에서 문화계가 가장 작은 것도 이러한 무관심에

서 온다 하겠으며 인력이 제한되었으므로 업무수행능력도 그만큼 작은 것이다.

다음에 문예행정에 전문성의 결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업무담당자들 자신

토 문예행정은 일반행정과 다른 특수한 영역이라고 예외없이 말하고 있는 데 대해

서, 보직을 받기 전에 훈련이나 경험을 할 기회도 없었고 현직에 온 후에도 전문

적인 훈련을 받을 기회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 다른 분야보다 재직 기간이 짧

기 때문에 필요한 업무 능력을 수습할 수 없는 형펀이다.

이와 관련해서 근무의욕이 높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소위 종은

보직'이 아니고 상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승진에 필요한 지식이나 경

력을 쌓는 데 도움이 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분야의 공무원들에게서 사기

가 높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것은 당연히 업무활동에 반영된다고 하겠다. 이

러한 근무환경에 비추어 본다면, 현재 직할시 , 도의 문예행정직에 있는 공무원들

은 기대 이상으로 업무에 충실한 셈이다.

나 . 시 (市 )

먼저 시의 행정기구를 의기로 한다. 시의 문예행정기구는 가장 다양한 조직을

가지고 있다.

먼저 기획실과 동급의 국을 가지고 있는 시들이 있는테(이 경우 대부분 실장과

국장은 지방공무원 4급으로 보(補)한다. 그러나 대전은 예외로 실장이 지방공무

원 3급이고 기획실 대신 도와 마찬가지로 기회관리실이라 부른다) 이때 문예행

정은 공통적으로 기획실에 속하고 있는 문화공보담당관 아래의 계에서 다루게 된

다. 여기 해당되는 시들로는 대전, 울산, 수원, 부천, 전주, 천안, 마산, 성남,

안양, 청주, 포항, 광명, 목포, 진주, 제주가 있다.

비교적 규모가 큰 이 시들에서 문예행정을 전담하는 게의 조직에는 다섯 가지 유

형이 있다. 우선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문화계와 공보계가 있는 경우인데,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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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진주, 전주, 마산, 성남, 천안, 청주, 광명시들이 여기 해당되며 문화계에

시 문예와 문화재행정을 겸해서 맡고 있다.(대전은 예외로 문화, 공보, 보도 3계

를 두고 있다).

다음으로 문공담당관에서 관광업무까지 수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원과 안양이

이 경우이며, 이 시는 문화공보계와 관광계를 두고 있다. 포항은 이와 유사하나

약간 다르게 공보계와 관광개발계 둘을 두고 있다.

한편 목포시는 문공담당관 아래에 공보계와 보도계만 두고 있으며 제주시는 공

보계와 관광계만을 두고 있다.

다음으로 기획실이 없거나 있더라도 문화행정이 기획실 소속이 아닌 경우 (춘천,

구미, 경주가 여기 해당)가 있다. 이 경우는 문화공보담당관 대신 문화공보실이 있

고 지방공무원 5급으로 실장에 보(補)하게 된다. 이 경우는 계의 조직도 여러가

지 형태를 갖게 되는데, 먼저 공보계와 문화계의 2계를 두고 있는 곳은 군산, 창

원, 의정부 3개시이다.

다음에 문공실에서 관광행정도 맡고 있는 시들이 있다. 이때 문공실 아래 문화공

보계와 관광의 두 계를 두고 있는 시로서 공주, 삼척, 대철, 온양, 동두천이 있

다. 여기에 비해서 여수와 여척은 문화와 관광을 합해서 문화관광계로 하고 공보

계를 독립해서 문공실 소속으로 두고 있다.

문화나 문화재계가 없는 곳도 있어서, 춘천은 문공실에 공보계와 관광계만 두고

있다. 안동은 문공실 아래 공보와 문화재 2게를 두고 있다. 계가 하나밖에 없는

곳도 있는데, 과천과 서귀포가 여기에 해당한다. 과천은 문공실 아래 문화공보계

가 있고 서귀포는 공보계만이 있다. 그러나 시귀포시에서는 따로 관광과 아래에

문화계가 있다.

문공실 산하에 계가 셋 있는 경우도 있는데, 충무와 강릉이 여기 해당하며 공보,

관광, 문화의 3계가 있다. 끝으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경주이다. 특징적으로 경

주는 문화관광국을 두고 있고 그 산하에 문화과를 관광과와 녹지과와 더불어 '과'

수준으로 두고 있는 유일한 경우이다.

이와 같이 조직이 여러가지 형태이므로 규모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초도시의 경우에 문공실 아래에 문화계와 공보계 둘이 있는 경우

에는 문화계에 3명 정도 근무하고 5명 정도가 공보계의 인원인 것이 보통이디-.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이 있고 관광업 무까지 관장하는 경우는, 문화공보계에 5∼6

명 정도 인원이 있고 관광계에 4∼5명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에 문화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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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내에서 문화업무를 맡고 있는 인원은 2명 정도인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조직상의 복합성 때문에 시의 문예행정을 담당하는 기구는 관광이나 공

보와 같이 성격이 상당히 다른 분야의 일을 같은 계 안에서 처리해야 하는 문제점

이 있는 곳이 상당수가 된다. 뿐만아니라 문화계가 독립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어

시 이 분아의 행정이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문화, 관광, 홍보의 세 분야를 비교하면 역시 문화관련업무에 대한 상

사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제일 낮았고, 지원들의 사기도 낮았다. 고리고 대부분 인

럭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

다. 군(郡)

군 역시 시와 마찬가지로 문화공보실에서 문예행정을 취급하고 있다. 1987년까

지 대다수의 군에서는 문화공보실 아래에 치가 하나인 조직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예컨대 경기도에서는 문공실 아래 대부분 물화공보계만 있었고 양주, 가평 등에

서만 예외로 문화공보 외에 관광계를 두고 있었다. 이런 유형은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남도도 마찬가지 였으며 전라북도는 모든 군에 문화공보계만 있었다.

충청남도는 대부분 문공실 아래에 문화공보계 대신에 공보계를 단일 계로 두었

고, 다만 금산, 공주, 부여에서는 예외로 문화관광계를 추가로 두었다.

한편, 전라남도는 대부분 문공실 아래에 문화공보계만을 두었으나, 승주, 해남

에서는 여기에 문화재계를 추가로 두었다.

다양설이 제일 많은 도는 경상북도인데, 여기서도 역시 대부분이 문화공보계만

두었으나, 안동, 월성, 영일 같은 곳에서는 공보게, 문화재계 두계를 두었고, 영

풍, 봉화, 울를 같은 지역에서는 관광계를 추가로 두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공실 산하의 단일계 형태가 1987년 12월부터 대부분 바뀌어 지금은

원칙적으로 2계를 두는 형태가 되었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 공보계와 문화재계를

두는 곳도 있고, 공보계와 문화관광계등으로 나눈 곳들이 있다.

군의 문공실의 조직이나 기능을 보면 결국 문화(문화재 포함), 공보, 관광 이렇

게 셋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 사이의 인력배분에서 역시 공보쪽이 제일 많고

관광과 문화가 상대적으로 열세이다.

군단위의 문예행정은 위에서 본 시와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으며, 군(전)간의

차이가 상당히 많았고, 전반적으로 행정의 기반이 쌓여 있지 못한 점이 나타났다.

특히 주민들의 성격이나 생태학적 특성 때문에 집약적인 문예행정을 집행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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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곳이 많았고, 군내에 동월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나 물적자원이 본격적으로

문예행정을 수행하기에 아직 미흡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많았다.

2 . 문 화 원

문화원은 6. 25동란 이 후 주한미 국공보훤 (USIS)의 지 방홍보와 정부의 반공홍보기

능을 담당하는 사설단체로 출발하였다. 미공보원의 공보관이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설립되었고 미공보월의 재정적 행정적 후원으로 출발하여 50년대말에는 전국적으

로 78개소가 있었다.

문화원이 정부의 인정을 받고 법인체가 되기 시작한 것은 60년대에 와서의 일

로 5. 16후 정부는 문화원연합회에 사단법인이라는 법적지위를 인가하고, 연한회

를 통해서 각 문화원에 보조금을 지급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각 문화원이 사단

법인 화된 것은 1964년에 제정되어 이듬해부터 시행된 '지방문화사업조성법'에

의한 것으로, 이로서 갈 문화원의 법적지위가 보장되면서, 정부의 지원금을 직접

받고 시설과 건물을 무상대여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와 같은 정부지원에 힘입어 1971년에는 전국적으로 문화원이 132개소에 이르

게 되었다. 정부보조와 지원에 기대한 이러한 문화원들의 난립은 결국 다수의 문화

원들이 부실운영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정부는 1972년에 보조를 전면적으로 중단하

기에 이르렀다, 이때애 전체의 30%가량되는 문화원이 운영을 중단하였다. 중단된

정부보조가 재개된 것은 제 1차 문예진흥 5개년계획이 시작되고 나서의 일로 1993

년에 와서 문예진흥기금에 의한 보조가 지급되고 1976년에는 국고보조가 재개되

었으며 지방비보조도 따르게 되었다.

80년대에 와서 문화원은 새로운 발전계기를 갖게 되었는데, 이것은 문공부와 내

무부가 지방문화예술활성화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이 계획의 일환으로 지 방문화원에

대한 정부지원을 대폭 증액한 데에 따른 것이다. 운영비에 대한 국고 지원도 있

으나 정부지원의 대부분은 공익자금에 의한 문예진흥원의 지원인데1983년에는

120개 문화원에 대하여 총 8,800만원을 지원하여 1개 문화원당 평균 73만원 정도

로 지급되었으나 활성화종합계획이 실시된 1984년에는 130개 문화원에 대하여 5

억 8천만원이 지원되어 1개 문화원에 평균 446만원이 지급됨으로써 대폭적으로

지원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중앙의 지원에 따라 지방비에서도 상당한 지원을 하게

91



文化藝術論叢 濟1輯

되었으며 여기에 힘입어 현재(1987년 말)는 전국에 156개의 문화원이 있다.

가. 인적구성

비록 정부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정부의 지휘, 감독을 실제로 받고 있기는

하지만 문화원은 법적으로 자발적인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그 활동은 누구보다도

회원들 자신, 특히 회원들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들, 즉 지도자에 의해서 크게 좌

우된다.

현재 문화원 정관(문화원마다 독립된 정관이 있으나 연합회에서 마련한 권장형

표준정관)에 의하면 문화원의 임원은 원장 1명, 부원장 약간명, 그리고 민장, 부

원장을 포함하여 이사를 9명 두도록 하고 있고, 그 외 감사를 2명 두도록 되어

있다. 문화원연합회측의 분석에 의하면 현재 문화원장들의 직업배경은 1/3 가량이

기업가, 즉 자기사업을 하고 있는들이고 다른 1/3은 의사, 악사등 자유직업 인

들이며, 나머지 1/3은 다른 직업이 없이 문화원장이 직업이다.

우리가 현지조사한 사례에서도 원장은 소규모의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지방유지

인 경우가 많았다. 구체적으로 한 대표적인 예를 들면 현재 중소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원장이었는데, 이 분은 전에 도청에서 과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부원장은 독자적인 재련은 별로 없었고 문화관계의 잡지를 시작하는

사람으로 문화원의 업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 문화원에는 이밖에 13명의 이사가 있었는데, 8명이 자기사업을 하는 사람들

이었고, 전직 고등학교장이 2명 있었으벼, 문예인이 2멍 있었는데 한 명은 지역

의 문인협회장이었고 다른 한 분은 합창단 지휘자였다.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전

문화원장이었다. 그리고 감사 2명은 한 분이 사회사업단체에선 근무하시는 분이

고 다를 분은 서에학원을 운영하는 분이었다.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나, 문화원장은 지역단체의 기관장으로서 지역행사에 흔

히 초대되는 등, 지방공무원들과 접촉하는 기회가 많고 지방유지로 인정을 받는디-.

원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일부 부담해아 하기 때문에 재력이 있어야

되고 또 그만큼 경제적으로 희생을 하게 된다. 과거에는 기피할 때도 있었다고 하

나 현재는 많은 곳에서 원장 자리를 놓고 경선을 한다고 한다. 그리고 일부지역에

서는 시장, 군수들의 내면적인 추진이 일장을 선임하는 데 상당히 영향력을 미친

다. 원장의 임기는 3-4년이 많으며, 임윈은 문공루의 승인을 얻어야 하도록 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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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문화원의 회원은 평균 30명 정도로 문화원연합회에서는 추정하고

문화원이 이 정도의 규모가 큰 편인데, 약 1/3의 문화원이 이 정도의 규모라고

보고 있다.

한편 문화원의 사무직원은 2∼3명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보통 사무국장이

있는데, 문화원의 실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사무국장 이외로는 여직원이 한명

있는데, 이밖에 간사 또는 다른 직원이 한명 있는 경우도 있다.

나. 시설 및 재정

문화원연합회의 평가에 의하면 전국 156개 문화원 중에서 사무실 이외에 전시관

이나 공연장 등 전용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곳은 1/3정도라고 한다.

현재 대부분의 문화원은 시청, 군청 소유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연합

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전국 153개 문화원 중에서 84.3%가 시, 군 소유의 건물을

무상임 대하고 있다. 이중에서 얼마나 전용건물을 가지고 있는지는 파악이 안되고 있

으나 다수(2/3이상)가 공용건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자체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문화원은 14개소(9%)이고 개인소유의 건물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10개소(6.5%)이다.

문화원의 기본정관에 의하면 재정은 회비, 기본재산의 수익금, 정부의 보조금,

지역사회에서 지원하는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재원이 정부의 보조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보조는 문예진흥원으로부터의 보조(현재 문화원당 450만원, 사업비 )와 문

공부의 육성보조(문화원당 28만원, 운영 비)가 전국적으로 일정하게 지급된다. 지

방비 보조는 물론 지역마다 일정하지 않다. 중앙보조는 현재 시, 군청을 통해서

전달된다.

서울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규모가 큰 도청소재지에 있는 문화원의 1986년 결

산을 통해서 문화원의 실제 재정운영을 보자.

1986년 이 문화원의 총수입은 약 1억 770만원으로 상당히 큰 규모이다. 새부

항목을 보면, 회비수입은 599만원인데, 원장이 월 5만원씩 모두 60만원, 부원장

(1명)이 월 4만원씩 48만원을 내었고 이사 및 감사가 원 3만원씩 총 378만원을

내었으며, 거기다가 조성위원회비가 114만일이었는데, 이 내용은 확실치 않다.

그리고 찬조금이 270만원이었는데, 상공회의소와 지역봉사회 그리고 2개 기업에

서 모금된 금액이었으며 자체수입이 18만원이고 기타가 80여 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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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보조금은 운영비 국고보조가 29만원이었고, 문예진흥원 사업비 보조가

632만원, 그리고 시비보조가 9,141만원이었다. 여기에서 보듯이 문화원의 운영비

가 대부분 정부보조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방비보조는 지역

마다 사정이 크게 다르다.

다 . 사업

문화원의 근거법이 되는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은 문화원의 기능을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시책 및 업적을 그 협조하에 주지시키는 사업, 향토문화를 계발, 선전

하는 사업 그리고 외국의 문화기관과의 협조하에 민주우방 제국의 문화를 소개

선전하는 사업 등 세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정부의 홍보사업이 주사업

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만 수 있다.

한편 문화원의 정관을 보면(연합회 권장 정관) 10가지 사업을 열거하고 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시책의 홍보활동, 향토고유문화의

보존 및 계발, 문화행사의 개최 등으로 되어 있다. 역시 정부시책에 대한 홍보기

능을 첫째로 꼽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문화원의 활동은 시기별로 변

등해 왔으며, 현재는 향토고유문화의 보존, 전승, 지역사회교육, 정부홍보, 지역

문화의 개발순으로 기능을 내세우고 있다.

문화원이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한 문화원이 1년간 활동한 사

례를 보자, 여섯 가지 분야의 사업을 한 것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지역사회 교육

사업, 경로효친사상선양사업, 애향운동, 고유민속예술발굴사업, 향토사 발굴사업,

홍보전시활동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에서 홍보전시활동이 정부시책홍보에 해당하

는 부문인데, 이 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서 문화원 전체사업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지역사회교육사업중에는 사진기술강좌, 미술실기 대회, 노인학교운영, 휘호대회,

충효교실, 서예교실, 청소년 문화강좌가 실시되었다. 경로효친사상 선양을 위해서

는 양서읽기 공모, 글짓기 대회, 웅변대회, 강연회, 경로사상 캠페인을 실시하였

다, 그리고 애향사업으로는 지방문화제, 향토지 발간, 그리고 중고생을 대상으로

향토 문화강좌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민속예술발굴사업으로 실시한 행사는 민속예

술경언대회출연, 국립창극단 초청공연, 소닌소녀합창단 공연, 사진전시외 등이 다.

끝으로 항토사 발굴사업으로 시사(시사)를 발간하였고 지역 문화잡지를 출간하였다.

이 내용을 보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교육과 문예대회가 제일 많고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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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 문화사업의 몫이 크며, 또 지방문예행사를 주관하였는테, 다른 지역에서도

문화원이 주로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다. 즉,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

강좌를 일년에 수회 실시하고 또 문예대회를 시행하며, 문화원보를 지역문화와 사

회동정을 소개하는 매체로 발행하는 것이 주요한 사업이며 이밖에 미술사진전시

회를 갖는 것 등이다.

라. 문제점

먼저, 문화원의 법적 근거가 되는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의 내용이 현실과 잘 부합되

지 못하는 점이 있다. 문화원의 기능을 정부단체의 시책홍보라고 조성법에서는 규

정하고 있으나, 정부홍보를 위한 민간 단체가 있어아 할 필요도 없고 또 지금 문

화원이 이런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다음에 조성법이 실제로 문화원만을 대상으로 해 오고 있음에도 격구하고 문화

원을 그 안에서 명백하게 지칭하지 않고 지방문화사업자라고만 애매한 표현을 하

고 있음은 불합리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문화원의 임원이 문예계 인사들이 아니고 사업가 위주라는 문제가 있다.

이것은 민간단체로서 임원이 되면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찬조금 기부금을 낼수 있

어야 한다는 필요때문이나 실제로 정부보조에 의해서 대부분의 재정이 충당된다는

점에서 보면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다음에 사단법인으로서 문화원의 회원이 너무

적다는 것도 문제이다. 자발적인 지역사회단체로 제기능을 다 하려면 되도록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야 한 것이다. 그리고 임원들 중에 문예활동에 대한 전문지식

을 가진 사람들이 없는 점도 문화원 활동의 취약점이다. 대개의 문화원에서는 직

원 한 사람이 대신 필요한 사무를 다 맡아보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수입을 정부보조에 너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운영이 사실상 불

가능한 문제점이 있다. 이 때문에 시나 군의 문화계 공무원들은 그들 자신이 문예

사업에 전문적인 안목이 모자란 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의견에 따라 문화원이 움

직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런 관계 때문에 문화원이 지역정치에 중립적이지 못

하고 때로는 정치적인 이용물이 되기도 한다.

또 시설이 빈약하여 반 이상의 지역에서 문화원이 지방문예활동의 산실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여 문화원 활동의 내실화를 꾀할 수 있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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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예 총 지 회 및 지 부

가 . 개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예총)는 같은 사단법인이라도 문화원과는 달리 회원

상호간의 뭡익증진을 위한 이익단체라는 점에서 공익단체는 아니다. 그러나 문에

활동의 주체자인 문예창조자(공급자)들의 모임이라는 점에서, 또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연합체라는 점에서 지방문화의 활성화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단체이다. 무엇보다 예총지회나 지부의 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에 주로 의존하기 때문에 이익단체라고 하더라도 재정적인

면에서 공익성이 높은 단체이다.

1962년에 창립된 예총은 건축, 문학, 미술협회등 10개의 회원단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지부로 직할시 , 도에 13개의 지회가 있고 시와 군에 26개소의 지부

를 거느리고 있다. 법적 지위는 예총(중앙본부인 셈이다)과 회원단체인 10개 협

회는 자각 사단법인이지만 지방에 있는 지회나 지부는 법인체가 아니다.

지회나 지부의 설립은 서울에 있는 예총의 결정과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운영상 상호의존적인 면이 얻는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예총의 회원은 서울의 연합회에 23,659명이 있고 지방의 지회및 지루에

20, 451명으로 모두 44, 110명애 이른다. 지회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은 부산지회로

회원수가 3,3OO명에 이른다. 지부는 100∼40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데, 밀양

지부가 106명으로 가장 작고 충주지부는 회원이 389명이나 된다. 지회나 지부의

조직은 지회장, 부회장, 감사, 간사가 있고 실제 사무는 사무국장 1명이 여직원

1명과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나 . 재정

중앙에 있는 예총연합회와 지방의 지회나 지부는 다른 방식으로 재정을 충당하

고 있다. 서울의 에총연합회는 운영비의 90%,그리고 사업비의 75% (1986년 자

료)가량을 문예진흥원의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예산규모는 운영비가 약 2억

9친만 그리고 사업비가 3억 2천만원(1986년 기준)되며 사업비의 30%가량되는

9,600만원은 지회나 지부사업지원비이다. 그리고 운영비중에 1억 2천만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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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단체인 10개 협회에 대한 운영비 보조금이다.

지회나 지부는 예총연합회를 통해서 문예진흥원에서 지금되는 사업비 보조금을

받는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와 사업비의 대부분을 지원받는다. 문예진흥원

지원금은 먼저 지회나 지부에서 사업계획서와 함께 예산신청을 문예진흥원에 보내

면 문예진흥원은 이를 기초로 전지회, 지부에 대한 지원금 총액만을 정해서 예총

연합회에 보낸다. 그러면 예총연합회는 자 지회와 지부의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각각 지원금을 배정하여 결정하고 이를 전달하게 된다.

지회나 지부는 1986년부터 내무부의 방침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 보조

금을 받게 되었다. 시도의 지회는 연 500만원 그리오 시, 군지부는 년 200만원씩

지급받기로 되었으나 그후 금액은 약간 조정되고 있다. 지회나 지부의 경우는 연

합회보다도 더 외부의 지원금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형펀이다. 실사한

사례지회에서는 1986년에 운영비로 489만원이 소요되었는데 그 중 400만원이 도

의 보조금이었고 70만원이 지부의 회비였다. 사업비는 9,894만원이었는데 전액이

도의 보조금, 문예진흥원 보조금, 문공부 보조금, 도교육위원회및 시의 보조금으

로 이루어졌다.

다 . 활동

예총의 활동은 중앙의 연합회의 활동과 지방에 있는 지회나 지부의 할동간에 차

이가 있다. 여기서는 원래 지방단체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예총전체의 기능

을 이해하기 위해서 연합회의 활동부터 보기로 한다.

1987년 중앙에 있는 예총의 사업실적을 보면, 예총 전국대표자 회의를 수안보

호텔에서 개최하였고(경비 약 840만원),여기서는 강연회와 지부장간담회가 있었

다. 다음으로 매년하는 사업으로 예술 심포지움을 개최했다(경비 약 1천만원).다

음으로 전국 1O개 지역에서 국민정서순화 강연회를 청소년 그리고 일반을 대상으

로 가졌다. 내용은 예술에 관한 것과 사회문제, 교양도 있었다(경비 840만원-또

설악산에서 예술인 하계수련회를 가졌다(경비 2친만원 가량-그리고 서울에서

예총전국지부장 회의가 있었는 데 강연내용은 반공교육에 관한 것이다(경비 585

만원)

지회나 지부의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 지회의 사례를 보기로 하자. 우선 도

단위의 미술전을 개최하였고, 음악제를 열었으며, 사진공모전등을 포함하여 도의

졸합예술제 개최, 지방민속예술대회개최, 그리고 전국 지방연극게 참가, 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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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총지를 발간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예총지회나 지부의 연중

행사이다.

라 . 문제 점

예총활동은 중앙의 연합회와 지방의 지회의 활동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

징이다.

즉 중앙연합회는 이익단체적인 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데 대해서 지방의 지회나

지부는 지역사회의 문예행사를 주로 하고 있으며 회원자체의 이익활동은 별로하고

있지 못하다. 이 때문에 예총의 경우는 오히려 지방단체들이 그 지방의 문예진흥

에 떠 직접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셈이며, 공공단체적인 기능을 더 많이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주로 재정충당의 구별 때문에 생기는 것 같다.

서울의 예총연합회는 문예진흥원으로 부터 비교적 넉넉한 운영비 지원을 딴고

있으며, 또 사업비에 있어서는 이익단체적 활동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따라서 중앙에서는 수련대회, 심포지움등 회원을 위한 행사가 가

능하다.

반면에 지회나 지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넉넉하지 못한 운영비 (사무실운

영비에 못미침)를 보조받고 있고, 그외에 문예진흥원의 보조는 전액 사업비이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지원은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문예행사를 대행하는 것

이므로 이익단체적 사업을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런 차이 때문에 지방에서의 예총활동은 중앙보다 더 순수예술적인 활동이 많

은 것이 사실이다.

정치적 사회적인 활동은 오히려 중앙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방에서나 중앙에서나 예총재청의 절대적인 정부의존은 한괸으로는 예총의 활

동이 지역사회의 공익을 위한 활동이 되도록 유도 내지는 제한하고 있어서, 이로 인

해서 문화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활동을 못하고 관주도행사에 이끌려가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부수하여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지원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장차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비추어 문제가 되고 있다. 다행히 국고지원보다 지방비 지원

의 비중이 늘-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주민의 후원을 동원하지 못하고있는 형편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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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대 안의 모색 과 평 가

1. 접근방법

기본적으로 두가지로 대안을 고려하기로 한다. 하나는 현행제도를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선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조직을 그대로 두는

경우와 조직을 일부 개편하는 안이 있다.

두번째는 새로운 조직을 도입하는 경우이다.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면 기존 조

직에도 변화가 오게 된다, 전자가 개선안이라면 이 경우는 개혁안이 된다.

개편대상은 지방문예진흥위원회, 문예전담행정기구(市·道)문화원이다. 이 세

단체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조정·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개편대안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도 각기관을 편의상 개별적으로 취급하기는 하지만 전체로서의 체제에

대한 대안이라는 관점에서 논의하게 된다.

2. 직할시, 도의 지방문예진흥위원회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는 지방문예진흥위원회론 활설화 내지는 실질화하는

방안으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현재는 심의, 의결기괄인지 후원회인지 성격이 분명치 않으므로 이에 대

한 대처방안으로 ① 위원회를 심의, 의결기관으로 규정하는 방법과 ② 후원회로

성격을 규정하는 대안 중 택일을 하여야 한다. ①의 경우는 문예분야의 원로, 중

진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며 ②의 경우는 현재 위원들을 약간 재편성하면 될 것

이다. 현행과 같은 지방의 문예행정체제가 계속된다면 ①의 방안이 문예정책을 보

다 강력하게 추진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구성되면 지방의회에

서 심의 의결을 하게 될 것이므로 후원회로 남는 것이 더 적절하게 될 것이다.

둘째, 현재의 문예진흥위원회 규정을 수정하여 지방위원회의 기능과 절차를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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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밝혀야 한다. 여기에서 자세한 내용을 다를 필요는 없고, 원칙적으로 현재 중

앙에 있는 문예진흥위원회에 관한 항목 중 지방위원회에 준용되는 항목을 재방위원

내지 제11조 규정 둘로만 표기한 것을 수정하고 그밖의 항목들 중에도 지방위원

회의 운영에 필요한 항목은 모두 준용하도록 수정해야 한다,

세째, 현재 문예진흥위원회규정 제7조에 있는 전문위원에 대한 규정을 수정 보

완하여 지방위원회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하는 경우에는 전문

위원제 설치를 강제규정으로 수정해야 한다. 만약 지방위원회를 후원회로 하는 겅

에는 전문위원을 둘 필요가 없을 것이다.

네째, 지방위원회의 업무와 권한을 강화하여 명시하는 것이 필요한데, 만약 현

행 지방문체행정체제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이 위원회에서 그 지방

의 문예진흥기금을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에 기회, 집행, 평

가, 감독기능 중에서 어디까지를 위원회가 맡을 것인가 하는 것이 다시 고려되어

야 할 것이다.

다섯째, 위원들을 공무원들(임명권자 및 준비 담당자들)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

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현재의 절차를 수정하도록 한다. 위측권

을 지방의 유관단체가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예총지회나 문화원장모임 등

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밖에 후원회가 되는 경우는 지방상공회의소에도

위임한 수 있을 것이다.

3. 직할시, 도의 전담행정기구

두 가지 안이 있는데, 하나는 현재의 조직을 그대로 두떤서 내실화를 피하는 것

이고, 다른 하나는 조직개편을 하는 경우이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기획관리실 산하 문화공보관 밑의 한 계가 전담하고 있

는 현행체제로는 강력한 문예행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실무자들의 공

통된 의견이며 현 실정으로 보아 타당한 것 같다. 따라서 조직의 확대와 격상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두가지 안이 있을 수 있다.

우선 과수준으로의 확대, 격상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현행 조직

체제에서는 기획관리실에는 과가 없으므로, 다른 국으로 소속을 옮겨가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비슷하게 있는 바 예산확보는 현재처럼 기회관리실에

있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또 문예행정이 일반행정과는 다른 독특한 성격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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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기 때문에 국에 속해 있는 것보다 기획판리실에 그대로 있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면이 있다. 반대로 업무추진성을 고려하면 과가 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

다. 이 때 과는 현재의 문화계와 문화재계가 합쳐서 구성된다. 이것은 1977련부터

1982년까지 있었던 문화재과와 비슷한 형태가 되는 것이다. 문화과의 소속에 대

해서는 직할시와 도의 사정이 다르다. 먼저 직할시를 보면 문화과를 내무국에 소

속시키자는 의견과 도시계획국에 소속시키자는 안이 있는데 내무국에 소속시키자

고 하는 생각은 내무국 아래에 비교적 이질적인 과들이 현재에도 모여 있기 때문이

다. 도시계획국에 소속시키자는 이유는, 문화 특히 문화재업무와 관계가 깊은 관

광, 공원, 녹지업무가 이 국에 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로)의 경우는, 역시 내무국에 소속시키자는 안과 지역경제국에 소속시키자는

안이 있는데, 도에는 관광업무를 지역경제국에서 맡고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

급한 것처럼 기회관리실에 있는 경우는 문화계와 문화재계가 통한하여 문화담당관

으로 분리되는 것을 말한다. 지금처럼 문화와 홍보와 같이 업무상 관련없는 계들이

같이 있는 것보다 문화와 문화재가 독립된 담당관으로 분리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이와는 달리 최근 문화부 신설논의에서 거론되는 문화행정의 특수성을 갛

안하여, 문화 관련 업무를 일원적으로 통합해서 단일 체계에 두는 문화국 (또는

'문화체육국' )으로의 좀더 진일보한 개편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방안은 현

재 일반행정 체계에 분산되어 있는 각종 문화관련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짐행하며 또한 문화격문에 대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국빈의 욕구와 미래의 수요에

까지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더우기 직할시와 도가 그 지역 특유의

지역문화를 독립적인 체계하에 다를 수 있는 지방자치 행정의 최고단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절실히 요구되는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해당지역의 예술진흥업무 뿐만 아니라 문화재업무, 레지관

광업무, 문화산업과 관련된 업무, 지역 매체 및 종교관련업무, 도서관 및 박물관업

무, 지역 공·사기관(公私機關) 및 단체의 사회교육업무, 공원 및 녹지업무, 사회

체육업무, 청소년 관련업무, 기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문화 관련업무

등을 총괄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그 지역의 특설과 업무의 특

성에 따라 '과'와 '계'를 자각 나누어 펀성할 수 있다.

이러한 기구변화와 함께 업무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여서 업무수행을 활성화시

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기존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재직기간

을 연장시키는 것과 재직중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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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지역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으나 문화계 직원들의 근무연한은 다른 분야 보

다도 짧은 경향이 있다. 문화업무를 맡게 되면 일정기간 동안은 전직을 시키지 않

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에 문화과에 근무하기 전에 문예행정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을 기회가 특별

히 없기 때문에 근무하는 동안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문예진흥원의 교육과정 이 나 대학교의 해당되는 교

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기존인력의 업무처리능력을 향상시키면서 대안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별정직의 보직이다. 문예행정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문화게장, 문예담당

관, 문화과장 등의 자리를 별정직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이 분야의 전문가들과 또 현직을 맡고 있는 담당실무자들이 가지고 있다, 주로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는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일반 공무원들이 문예행정에

필요한 지식이나 경칩을 사전에 습득하고 있기 어렵다는 것이고, 둘째는 문화행정

(또는 문화-공보행정 모두)에서 얻은 경험을 경력으로 해서 윗자리로 승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직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오는 것을 피하펴고 하고, 배치

가 된 후에는 빨리 다른 보직으로 옮기려고 한다는 점이다.

별정직으로 보하게 되면 이런 문제는 해결되나 공무원 사회에서 별정직이 업무

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문제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인

접한 공보나 보도계에서는 별정직을 쓰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방

안을 모색하는 것 이 필요하다.

끝으로, 힐 제도 아래서도 문화업무에 인원을 증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 문

화재, 공보, 보도 네 분야를 보면 상술한 바와 같이 문화계가 가장 적은 규모이다.

현원에서 I∼2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모든 지역에서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4. 시, 군의 전담행정기구와 지방문예진흥위원회 설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 ,군 들은 지방에 따라 상이한 점이 많기 때문에 지

역특성에 맞는 조직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행정기구의 개편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시의 경우는 문화공보실 있

는 문화계와 공보계를 재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나, 군 특히 문예행정 수요가 크지

않은 군의 경우는 기구 개편의 필요성이 아직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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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큰 시 (기획실 아래에 문화공보담당관이 있는 울산, 수원, 진주, 천안 등)

에서는 문화계를 문예 담당관이나 문화과(또는 문에과)로 격상시키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부수되는 문제는 직할시 , 도와 같으므로 더 논의하지 않겠다.

다음에 규모가 작은 시로서 문화(문화재 포함)업무가 계로 독립되어 있는 곳(공

주, 삽척, 춘천 등)에서는 우선 전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시의 문화분야의 조직개펀을 고려할 때 공보나 보도기구의 개편도 함께 고려하

는 것이 필요하다. 공보나 보도가 전담기구를 필요로 하는 기능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자치단체의 장에 부속시키는 것 (예컨대, 홍보담당 부서)이 합리적인

것 같으며, 이렇게 되면 많은 지역에서 문화와 문화재가 독립된 계나 과, 담당관으

로 격상될 수 있다. 이런 조직 개편은 현재 대부분의 군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

다. 다만 관광업무가 문화나 문화재와 동일한 계에서 다루어지는 경우는 관광을

분리시켜 계로 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직개편과 병행해서(또 현체제를 개선만 하는 경우에도), 기존인력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조치는 상기한 직할시, 도의 경우와 같으므로 여기에서 재론

하지 않기로 한다.

지방문예진흥위원회가 현재는 직할시나 도에만 두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확

대하여 시와 군까지 두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 방면에 수요가

큰 시에는 지방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당연하며, 그밖의 도시와 군의 경우에도

설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후원회의 성격을 갖게 될

것 이 다.

5. 문화원

문화원은 자발적인 민간단체이면서도 대부분의 재원을 정부보조에 의존하고 있

고 활동도 정부위촉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서, 민간단체로서 독자성이 없으면서 공

익대표의 참여 없이 공공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모순을 시정하기 위

해서는 민간단체로서 독립된 활동을 하도록 정부 보조를 대폭 줄이든가 또는 공익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직과 운영을 대폭 변경시켜야 한다. 첫번째 대안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대부분의 문화원이 정부 보조없이는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화원이 철폐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따라서 지방문예진흥을 위해서늘 두번째 대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공공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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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혁신적인 방법은 현재의 법적지위를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

가 설립, 운영하는 기관으로 바꾸는 것이다. 일련의 공민관이 바로 이러한 형태인

데, 지금 대부분의 문화원이 독자적인 재산이 없이 시군에서 건물, 시설을 대여하

고 있는 형편이므로 예산상 새로운 부담없이도 가능한 방법이다.

이 경우에 문화원이 관주도로 운영되어 관료제의 병폐가 심해질 가능성은 있다,

이런 위험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역시 일련의 공민관과 같이 주민대표에 의해서

자치적으로 운영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한다면 이를 방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

우에 항상 우려되는 것은 정부보조금을 확보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 지방의회가 주민대표의 요구를 탄력적으로 수용하게 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법적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최고질정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교육위원회 또는 지방의회의 대표가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이 현재의 민법상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므로 여기에

게한 해답이 필요할 것이다, 각 문화원이 회칙을 개정하여 운영위원회를 규정하고

여기에 비회원 공익대표, 정부대표 위원을 포함시킨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것은 조

직운영의 속성상 집행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구조적 개혁없이도 현행제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면이 있다.

첫째는 지방문화조성법에 문화원을 지원대상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

로써 문화원의 법적지위가 확실하게 된다. 물론 현재 수정된 시행령애 이 점이 ol

느 정도 반영되어 있으나 본법에서 밟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동 조성법 2조에 있는 기능 규정을 수정하되 특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시책 및 업적에 대한 홍보기능을 삭제해아 한다. 그 대신 지역사회교육과 합

토문예진흥기능을 명시 한다.

세째, 시행령에 있는 대여시설, 물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일반적인 표현으

로 바꾸어 환경변화에 탄려성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네째, 문화원 임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제한규정을 완화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민이익을 다양하게 문화원 운영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나 정당

대표가 문화원의 운영에 참가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다만 정치적 목적으로

문화원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계곡 있어야 찬 것이다.

다섯째, 지금과 같이 소수의 회원이나 임원에 의해서 문화원의 운영이 결정되는

것(적어도 형식적으로는)을 막고 다양한 주민의 이채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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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정의 대부분을 공공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원장 등 임원을 회비나 찬조금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되면 문예진흥에 대한 이해나 안목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문화원이 이용될 수도 있으므로, 이 방면의 전문가로서 공익을

대표할 사람으로 임원이 충당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여섯째, 지금보다 문화원의 시설을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문화원이 계획, 집행하는 사업 (위탁사업 포함) 위주로 운영되

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역사회의 친목, 취미단체 등의 활동에 장소를 제공해 주고

확동을 지원하여 주는 일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현재 시, 군청소재지에 설치토록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해야한다. 경우

에 따라서는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문화원을 더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말기 때문이

고 이 규정이 한 시나 군 안에 문화원이 둘 이상 설치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이다.

6. 지방문예진흥원의 설치

문예진흥을 위한 행정은 그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국가나 자치단체의 일반행정

조직과 별개의 전문조직을 설립하여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의 문예진흥원이 바로 그러한 조직이다.

지방문예진흥원의 설치는 같은 처지에서 각지방에서 문예진흥원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만들고자 하는 안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직할시와 도에 지

방문예진흥원을 설립한 필요가 있다고 지방의 문예행정담당자들이 대부분 인식하

고 있다. 문예행정의 특수성 때문에 이들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업무에 한계가

있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독립된 전문기관의 설치안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조직은 두 가지 형태로 가능한테, 하나는 각 지역에 독립된 지방문예진

흥원을 설치하는 것 (예컨대 전라북도 문예진흥원)이고, 다른 방법은 현 문예진흥

윌의 지원(支院)을 설치하는 것이다(예를 들면 문예진흥원 전라남도 지원).

독련틱 지방문예진흥원을 설치하는 방법은 각 지방이 자율적으로 그 지방의 문

재를 해결한다는 지방자치제의 정신과 부합되고 또 지역별로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행정을 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지방문화 예술인의 참여도 이렇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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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협조도 원활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실정에서 독자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예

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또 중앙에 있는 문예진흥원의 지원도 문예진

흥원의 지원일 경우보다 덜 적극적일 수도 있고, 상호업무상의 협조도 다소 복잡

하고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을 것이다.

문예진흥원의 지원으로 설치하는 경우의 장점은 이와 반대로 중앙의 적극적인 지

원을 기대할 수 있고 업무협력도 신속하다는 것이다. 예산상의 장애도 전자의 경

우에 비해서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또 중앙과 지방 그리고 전국적으로 인

적, 물적 교류가 용이하여 적어도 일정한 단계까지는 전국적으로 각 지방의 문화

예술을 골고루 발전시키는 데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안의

제일 큰 단점은 역시 지방자치의 원칙에 배치된다는 점이다. 지방정부의 지원과

협조를 얻는데도 독립된 기구로 있는 것보다 불리한 것이고 주민참여도도 상대직

으로 낮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안을 비교한다면 실무적으로는 지원형태가 더 유리한 점이 많으나 명

분상으로는 독립된 지방문예진흥원이 더 바람직하다 하겠다. 직할시와 도의 문예행

정 실무자들은 60∼70%가 독립된 지방기구안에 찬성하였고 나머지는 지원을 선호

하였다.

어떤 형태이거나 진흥원이 설립되면 일차적으로 그 지방의 문예진흥기금의 관리

를 맡게 될 것이며, 기금을 활용하여 지역내 문예활동에 대한 지원을 한 것이다.

지역내 문예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정부의 문예정책에 대한 자문을 하는 것도

중요한 기능이 될 것이다. 자금의 지원과 중장기진흥계획수립을 두 가지의 기본

기능으로 하되 이밖에 직접 할 수 있는 업무는 지역 내 종합문예회관의 관리가

있고 시립 교향악단 합창단과 같은 공립문화단체의 지원 뿐만 아니라 관리까지도

지방정부 대신에 해당 문예진흥원에서 담당할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진흥원은 계

회 수립과 지원을 하고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은 피하도록 하는 것이 좋으나 지원금

의 배정과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문예인이나 단체의 활동에 통제력을 어차피 행사

하게 되므로 관리기능을 맡는 것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행정관청보다는

진흥원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지방진흥원이 설치되면 지방문예진흥위원회의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이다.

그대로 존속시키는 경우에는 심사의결기관보다는 후원기관으로 하는 것 이 좋을 것

이며, 문예진흥원의 이사회에 심의기능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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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결 론

제한된 범위이기는 하나,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지방문예행정의 여러가지 문

제점들을 알아보았다.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지방문예진흥위원회는 대부분 유명무실한 기구인 것이 확

인되었다. 또 문예업무는 계 단위에서 관장하여 지방정부에서 중요성이 전혀 인식

되고 있지 않으며 같은 조직내에 있는 홍보에 비해서 행정책임자들의 관심을 못받

고 있다. 결과적으로 실무자들의 근무의욕도 낮으며 잦은 이동과 전문교육, 훈련

의 기회가 없어서 업무수행도 전문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수년 동안 문예행정

의 수요는 매년 증가해 왔음에 반해서 이 분야의 행정은 정체된 채로 있었다.

전국적으로 156개나 되는 문화원은 시군단위까지 분포되어 있어서 지역주민의

문화생활을 증진하는데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일부 문화

원을 제외한 대다수의 문화원은 기대한 만큼 기능을 못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고 시설이 빈약한 것이 큰 문제점이며 형식상 자발적인 단체이면서도 관의

지원과 지시에 의존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또 지역주민들도 많이 참여하지 않

고 있으며, 문화기관이면서도 예총지부인사들이 관여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 문화행정조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은 현행제도를 기본적으로 유지

하면서 내용을 개선하는 방법과 제도를 개혁하는 방법이 있다. 이 두 가지 방안을

절충하여 각지역에 맞는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제의 기본원리중의

하나가 지역실정에 알맞는 행정을 한다는 것인 만큼 획일적인 조직개꺽은 지양하

여야 할 것이다.

조직개펀은 지방문예진흥위원회, 지방문예진흥원 (본 연구에서 제안된 안), 지방

정부의 문예행정기구, 문화원, 예총지부 사이예 기능을 적절하게 분담하고 상호유기

적으로 협동할 수 있는 체제를 구성한다는 전체적인 안목에서 구상되어야 할 것이

다. 여기에서는 정책대안만을 고려하였고 집행과정을 논의하지 않았으나, 이 문제

역시 대안평가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조직은 일반적으로 한번 만들어지면

지속성을 갖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영속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환경이

변화하면 조직도 개편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문예행정체제의 개편도 잠정적인 시도

를 거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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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 화예술 재정

오 연 천*)

<세목>

I. 지방문화예술부문 재정지출의 실태

와 문제점

1. 재정지출의 실태

2. 지방문화예술 재정의 문제점

II. 지방문화예술활동의 공공적 성격

III.지방문최예술 재원의 확보와 재정

지원의 효율화 방안

1. 적정지출규모의 실정과 재원계획

의 수립

2.적정 재원의 확보와 공공부문의

역할

3.중앙정부 지원의 적정화

4.문예진홍기금의 확충과 분권화

5.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노력 강화

6.재정지원·관리체계의 효율화

7.재원확충을 위한 가상적인 방안

의 예시

Ⅰ. 지방문화예술부문 재정지출의 실태와 문제점

1. 재정지출의 실태

가 . 중앙 정 부

문화공보부는 문과예술 전반에 걸친 정책을 수립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지방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책임을 분담하고 있다. 문화공보부의 세출예산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앙정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4∼0. 5% 수준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의 가치재(價値財)쪄 성격과 진흥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낮은 수준인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문화공보부 문화예술부문은 문화공보부 세출예산의 3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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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앙정부 문화예술 부문 예산의 비중 추이

(단위 : 억원, %)

연도별 중앙정부예산

(A)
문공부예산

(B)
문화예술

예산(C)
지방문화

예산(D)
B/A C/B D/B D/C

'82
'83
'84
'85
'86
'87
'88

93,131
104,167
111,729
125,324
138,005
160,596
175,419

378
389
437
586
748
688
716

1671
202
277

3931
521
452

-

81
83
87
92
111
130

-

0.40
0.37
0.39
0.46
0.54
0.42
0.40

44.11
52.0
63.4
67.0
69.7
65.7

-

21.3
21.3
19.8
15.7
14.81
18.91

-

48.3
40. 9
31.3
23.4
21.2
28.8
-

자료: 경제기획원, 각 연도별 예산 개요. ( 88년도 예산안 설명자료)
재인용 : 유진용<지방문화 육성을 위한 문화정칙방향연구>,서울대학교 행정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1987).

분의 2수준을 점하고 있음을 알수있다.

한편 지방문화예술부문에 배분되고 있는 예산은 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문

공부예산의 15∼20%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문화예술 예산중 지방문화예술활동에

배정되는규모는80년대 후반20∼30s/o내외에 달하고 있음을 알수있다. 이와

같이 외형적인 비율로는 지방문화예술에 배정되는 상대적 규모가 일정수준에 이른

것으로 관찰되기도 하나, 절대적 규로면('87년 기준으로 130억원)에서나 실제지원

내역의 측면에서는 영세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가령, 문화공

보부의 세출예산중 지방문화지원과 관련된 예산규모는 1987년 기준으로 문공부예

산의 18. 9%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 내역을 살펴보면 실질적인 지방문화예술의 진

흥에 소요되는 경비보다는 박물관 또는 지방문화재의 건립·보수·유지 등 경직성

(표 2) 문공부 지방문화지원사업 (1987)

(단위:천원)

지원사업내용 예산액 비율(%)
지방문화 활성화

지방박물관 건립·유지·관리

문화재 발굴· 보수정비

고도 문화권 개발

기 타

179,702

2,480,420

6,400,293

1,774,532

2,194,954

1.4

19.0

49.1

13.6

16.9

합 계 13,029,901 100

주 : 지방문화지원 사업예산규모는 87년 기준으로 문공부예산의 l8.9%,그리고 문화예술

예산의 28. 8%에 해당한다.
문화공보부, 「' 87세입세출예산내역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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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의 성격을 띤 비용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방문

화관련 세출혜산은 지방박물관 건립과 시설유지 및 관리비, 지방 고도문화귄(古

都文化圈)개발, 문화재발굴, 보수, 정비 등 문화재 부문에 대부분이 할당되고 있

는 반면, 지방문화예술 진흥과 활성화에 사용되는 예산은 극히 미약한 수준을 낀

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중앙정부의 재원이 현

재의 수준보다 더 높게 배분되는 방향으로 문화공보부예산의 지출구조가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문화공보부의 지방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국고보조금제도의 통로를 통해서--

지방에 전달되는 바, 국고보조금의 부처별 규모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극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87년 예산기준으로 문공부 관할 국고보조금은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1.7%에 불과함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문?

부 판할 국고보조금의 상당부분이 공보활동비로 지방에 지원되고 있어 실제 지방

문화예술진흥에 소요되는 국고보조금은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 이다.

(표 3)국고보조사업의 중앙소관부서별 재원분담내역 (1987)1)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A+B)

국고보조금

(A)

지방비부담지시액

(B)

합 계 1,094,647(100.0) 716,612(100.0) 378,035(100.0)

경 제 기 획 원 73(0.0) 30(0.0) 43(0.0)
외 무 부 266(0.0) 266(0.0) - (0.0)
내 무 부 12,991(1.2) 7,128(1.0) 5,863(1.6)
체 육 부 20,065(1.8) 11.341(1.6) 8,694(2.3)
농 림 수 산 부 238,669(21.8) 178,437(24.9) 60,232(15.9)
상 공 부 4,115(0.4) 3,606(0.5) 509(0.1)
문 교 부

2 ) 1,200(0.1) 1,200(0.2) - (0.0)
건 설 부 236,862(37.3) 127,085(17.7) 109,777(29.0)
보 건 사 회 부 407,812(37.3) 283,644(39.6) 124,168(0.4)
노 동 부 5,597(1.6) 4,070(0.6) 5,738(1.5)
문 화 공 보 부 17,950(1.6) 12,212(1,7) 31,580(8.3)
교 통 부 61,680(5.6) 30,100(4.2) 14,579(3.9)

산 림 청 40,756(3.7) 26,177(3.7) 2,751(0.7)

농 촌 진 흥 청 24,229(2.2) 3,206(0.4) 7,994(2.1)

환 경 청 16,914(1.5) 11,797(1.6) 4,397(1.2)

사회정화위원회 261(0.0) 78(0.0) 183(0.0)

주 : 1)1987년 예산기준.
2)시·도교육위원회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제외한 것임.

자료 :내무부, 「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1987),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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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방 교부세제도는 특별교부세 (교릭세 재원의 11분의 1)를 제외한 보통교

부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목직에 공여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가용재원

규모를 늘림으로써 간접적으로 지랑문화에술활동에 대한 재정직 게응능려을 높이

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방문화예술활동과 직접적 연계장치가 없어 지방문화예술활

동재월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한 의미가 없기 때

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나 . 문예 진 흥 기 금

지방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부족을 보전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재원으로서 문

예진흥기금을 들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은 동법이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의 중흥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

한 재원으로서 모금과 기부금 등을 기본재원으로 예시하고 있다. 그러나 (표 4)에

표시된 바와 같이 문예진흥기금은 재원의 과반수를 공익자금(公益資金)에 의존하

는 특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문예진흥기금의 조설과 재원운용의 걸전화를 위한

장기적 개선방안의 모색이 요망되고 있다.

(표 4 )문 예 진 흥 기금 운 용 재원 내 역

(단 위 : 백 만 원 )

구 분

연도

모 금 수입 자 체 수 입 기 부 금 공 익 자 금 합 계

1985

(%)

5 ,33 8

(33 .6 )

1,04 9

(6 .6 )

2 00

( 1.3 )

9 ,3 00

(58 .5 )

15 ,888

( 100 .0 )

1986

(%)

5 ,882

(3 1.6 )

2 ,7 85

( 15)

2 00

( 1. 1)

9 ,737

(52 .3 )

18 ,604

( 100 .0 )

자료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세입세출예산서」, 1985, 1986년 참조 작성.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무용, 전통문화 등 문화예술진흥

을 위한 각종 사업시행 및 지원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중앙

정부의 보조금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보다 지역문화예술창달에 더욱 중요한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예진흥기금 재원조성 방식의 하나를 이루고 있는 모금수입은 문화예술진흥법

제6조 및 7조에 근거하여 공연장, 고궁, 박물관, 미술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적 및 사적지의 관람과 이용요금에 일정비율(문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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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가하여 모금하는 것으로 1973년부터 1987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568억원

을 모금하였다.(<표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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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문 예 진 흥 기 금 세 출 예 산 중 지 방 문 화 육성 사 업 비

(단위 :백만 원 )

연 도 총예산액 지방문화

육성사업비

비율(%) 비 고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31

990

1,211

1,200

1,834

1,811

4,660

5,692

5,224

5,472

9,028

13,378

16,919

18,604

21,863

-

53

19

107

96

301

317

319

389

514

1,928

5,835

6,893

6,508

8,390

0

5.350

1.57

8.92

5.23

16.62

6.80

5.60

7.45

9.39

21.35

43.61

40.74

34.98

38.38

공익자금 12억원

″ 51억원

″ 61억원

″ 73억원

자료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73∼87예산서 참조 작성 (전국공통사업지원제외).

문예진흥기금 중 지 방문화의 육성을 위하여 사용된 금액비율의 추이를 살펴보기

로 한다. (표 6)에 따르면 1973년도부터 1982년도 까지는(1978년은 제외) 총예

산의 10%를 하회하였으나, 1983년부터는 총예산의 20%내지 40%를 지방문화육

성을 위한 사업에 투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지방문화육성사업비가 대폭

화장된 것은 문화공보부의 지방문화진흥 5개년계획의 추진에 의해 한국방송광고

공사가 문예진흥원에 제공하는 공익자금의 일부가 지방문화육성사업 비에 충당되었

기 때문이다.

(표 7)에는 지역별 문예진흥기금 모금액과 지역별 지원액이 비교되어 있다. 이

에 따르면 모금액의 일정비율만이 재배분되는 부산·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당해지역에 대한 지원금이 모금액을 월등 초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는 문예진흥기금 세출예산 중 지방문화 육성사업비가 단순한 보조금에 그치지 않

고 지방문화의 발전을 위해 재원조달능력의 지역적 불균형을 완화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한편 중앙정부 수준의 문예진흥기금과는 별도로 지역별 지방문예진흥기금이 운

영되고 있는 바, 진흥원에서 매년 시도별로 1억 2천 5백만원씩을 지원하고 아

울러 각 시도에서 자체재원조성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별 문예진흥기금 적립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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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및 계획은 <표8 >과 같다. 이에 따르면 목표액 대비 추진실적액이 지역별로 현

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각 지역별로 행정당국의 자율적인 재원조성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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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지방문화예술 진흥기금의 내역을 대구직할시 (1987년도)의 사례를 통하

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목표액에 철저히 미달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조성재원도

거의 대부분을 문예진흥원의 지원과 일부 지방비출연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주민

성금과 모금활동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참조) 이와같

은 사실은 지방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주민성금, 모금활동의 전개가 활발히 이루어

져야 함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9) 대 구 직 할시 지 방 문 화예 술 진 흥 기 금 조 성 현 황 ( 1987 .6 .3 0현 재 )
(단 위 :천 원 )

연도별 목표액

조성내역

진흥원

지 원

자체조성

합계지방비

출 연
주민성금 모금활동 이자수입 기타 계

1984

1985

1986

1987

1988

253,000

176,000

297,000

330,000

744,000

225,000

125,000

125,000

125,000

100,000 10,000 3,183

28,500

50,697

62,261

46,992

28,500

50,697

172,261

50,175

253,500

175,697

297,261

175,175

합계 1,800,000 600,000 100,000 10,000 3,183 188,450 0 301,633 901,633

자료 . 대구직할시

다 . 지방 자 치 단 체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어떠한가라

는 문제는 지방정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문화예술부문에 배분되는 예산의 비중을

통하여 엿볼 수 있다. 그런데 (표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방정부 전체를 총괄

하여 볼 때 세출예산중 문화예술부문에 배분되는 예산의 비중이 ' 87년도 일반회

계 기준으로 1. 7%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부문 역활 및 기

능이 미약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예산배분의 실태를 보다 상

세히 파악하기 위해서 자치단체 계층별, 시 ,도별, 특정 지역내에 소재한시 자치

교 , 평가해 보기로 한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계층별 측면에서 문화예술부문에 배분되는 예산의 수준을 살

펴보면, (표10)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갈이 ' 87년도 일반회계 기준으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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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이 1.7%, 직할시 3.0%, 도1.5%, 시2.2%,군1.0%등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평균수준(1.7%)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직할시와 시 자치단체에서

문화예술부문에 배분되는 예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군단위 자치

단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예산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도시지역에

서 문화예술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다는 점을 말해 준다고 할 수 있다.

(표 10) 자치단체 계층별 문화예술부문 배분예산 비중

(단위 : 백만원 , %)

자치단체별 세출예산합계1)(A) 문화예술비(B)
B

×100
A

서 울

직할시

도

시

군

1,031,429

662,665

1,519,858

844,501

1,597,428

17,261

19,644

22,407

18,400

16,551

1.7

3.0

1. 5

2.2

1. 0

계 5,655,882 94,263 1.7

주 1) 87년도 일반회계 기준
자료 : 내무부,「지방재정연감」, 1987.

다음으로 매개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시 -도별로 세출예산 중 문화예술부문에

분되는 예산의 실태를 살펴보면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주도(5.6%),대구

(4.4%),부산(3.0%),경남(2.3%)인친(1.8%)등의 지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예산배분이 이루어지고 있고, 충북(1.0%) , 충남(1.1%) ,경북(1.0%), 강

원도(0.7%)등은 l%내외의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직할시 및 유적지·관

팡단지 등이 집중 개발된 지역에서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예산의 배분수준이 상-

적으로 논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충남지억

소재하고 있는 대전시, 천안시, 공주시 등 5개 시 지역에 있어서 문화예술부-

배분되는 예산비중의 비교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는 바, 공주시는 6. 25/o,대전

는 1.7%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예산배분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대천시, 친

안시, 온양시 등은 1%미만의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표 <12>참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부문에 대

예산의 배분실태는 전체 세출예산중 문화에술부문에 배분되는 예산의 비중이 전

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을 뿐 아니라, 자치단체제층별, 지역별로 심한 불

군현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직할시 및 유적지, 관광단지 등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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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지역에 있어서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세출예산의 배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

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여타지역에서는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편, 지방차치단체 문화예술 예산의 사용내역 및 기능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화

예술부문에 대한 예산배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시 자치단체

87년도 일반회계 문화예산의 품목성직별 비중을 살펴본 결과, <표 13>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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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시 자 치 단체 문 화 예 술예 산 의 품 목성 질 별 비 중
1)

(단 위 :백 만 원 , %)

구 분 예 산 액 비 율

인 거 비

물 건 비

경 상 이 전

자 본 지 출

자치단체내부거래

기 타

2,490

1,337

2,687

11,597

85

204

14.5

7.3

14.6

62.0

0.5

1.1
계 18,400 100

주 1)'87년도 일반회계 예산기준
자료 : 내무부-지 방재정 연갛J, 1987.

타난 바와 같이 봉급, 수당등 인건비 가 1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비, 일반

수용비, 공급요금 및 제세(諸稅), 장비 및 시설유지에 사용되는 물건비 가 7.3%,

보상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등 경상이전비(경상이전비) 14.6%, 자신취득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현성 및 이전에 사용되는 자본치출 62.0%, 자치단체 내

부거래0.5%, 기타 1.1%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예산의 대부분이 문화재관리 등을 위한 비

용 및 건물건럽비 등 시설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보상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등 실질적인 문화예술활동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기능은 극히 미약한 수

준에 그치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고 하겠다.

2. 지방 문화 예술 재정 의 문 제점

가 . 지 방 문 화 예 술 부 문 예 산 규 모 의 영 세 성

지방문화예술재정부문이 당면하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점은 바로 원활한 지방문

화예술활동을 위해 뒷받침한 수 있는 바람직한 수준의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

다는 사실이다. 지방문화예술의 취약성을 논하기에 앓서 우선 문화예술부문 재정

규모가 영세한 것은 근원적으로 우리나라 국민경제의 외형적 규모와 내부적 구조

가 국가유지 또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기초적 공공재부문에서의

지출수요에 대처함에 있어서도 아직도 취약한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문화예술부문

에 대한 절대적 재원배분규모가 취약한 수밖에 없는 데 근원적인 원인이 있겠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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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문화에술부문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와 이를 뒷받침하는 공공지출의 필

요성을 적절하게 평가하지 않은 나머지, 물화예슬진흥을 위한 공공부문의 집약적

인 노력이 결여되었던 데에도 그 원인의 일부를 찾을 수 있다.

앞의 (표 1)에 표시된 바와 같이 문화공보부 예산이 일반회계기준으로 중앙정부

예산의 0.5%내외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중앙정부

의 집약적인 노력이 결여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한펀 우리나라 지방문화예술부은에 대한 재정지출은 절대적 기준에서 그 규모가

영세할 뿐만 아니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비교할 때 지출수준이 매우 취

약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문화예술활동이 빈약한 수준에서 벗어나

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화예술인의 서울 또는 대도시 집중으로 인해 문화예술활동

의 근저가 마련되지 못한 테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고 하겠으나, 지방문화예술에 대

한 재정지출규모가 영세하고 효과적인 지원체계가 형성되어 있지 못한 테에도 일

부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 지방문화예술부문의 재원규모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서술될 수 있다.

첫째,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를 막론하고 공공부문에 있어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공공지출의 펄요성이 절실하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어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총량적

자원배분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둘째, 지방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원공여(財源供與) 아직까지 미

진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의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87년 기준

으로 문공부의 지방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예산이 문공부 전체예산의 19%에 해당하

는 13O억원에 불과하고, 문예진흥기금을 통한 지방문화육성재원이 연간 70억원

내외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취약함을 말해준다.

세째,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재정지출이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어야 찰 것이다. (표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87년도 일

반회계 세출예산기준으로 문화예술비가 전체예산의의 1.7%내외에 머무르고 있어

피방예술활동 진작을 위한 지방정부수준의 노력이 미흡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네째,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문화예술활동 진흥을 위한 자체적인 재원조달이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역자치단체벌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문

예진흥기금도 (표8)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으나, 19

87년 기준으로 대체로 2억∼7억원 내외에 머무르고 있어 획기적인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자체노력이 눈에 띄지 못하고 있다. 문화예술활동은 본질적으로 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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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띠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방소재의 기업, 지역유지들 또는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자들의 재원분담이 불가피한 분야라는 점을 감안할 때,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일정수준의 민간부문의 재원공여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러나라의 사

회문화적 통념상, 또는 사회경제적 풍토에서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사기 업부문의

회적 지출은 그렇게 보된화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 문화예술부문

에 대한 지역기업 또는 지역주민의 시각이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 . 다 기 화 된 지 원 체 계 와 하 향 적 배 분 방 식

지방문화예술진흥재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규모면에서 영세성을 면치

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재원출처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지원체계가 다,

화되어 있어-최종지출단위인 시 -군의 문화예술 활동단계예서 효율적인 재원

용과 성과향상을 저해하고 있다, 현재 지방문화의 육성을 위해 사용되는 재원에

중앙정부지원예산,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예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인

산, 중앙정부수준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지방단위별 문화예술진흥기금, 그리고

방단위 지역기업 또는 지역유지의 자발적인 찬조금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분화예술활동에 대한 재원공여 가 영세하기 때문에 중알-

부, 중앙정부의 공공기금, 또는 상위 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재원보조가 불가피

하다고 한 수 있겠으나-인정규모의 재원이 다기화된 통로를 통하여 최종 지출단

위에 전달되므로 인해 재원조달규모의 예측성이 저해될 뿐 아니라 관리비용이 많이

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안게 된다.

또한 총량적인 재원규모가 영세한 가운데에서도 중앙정부 또는 상위 자치단체로

부터의 배급제적 체계 rationing system를 띠고 있는 문화예술진흥재원은 최종지

출단위에서 가장재원이 더욱 영세성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결과, 문화예술활동의 -

장에서 '비효율적인 재원활용' 또는 형식화된 예산보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아울러 재원배분방식 이 고도로 집권화(集權化)되어 있어 현지사정, 문화예술인

의 의견 등이 적절하게 투입되지 못함으로써 재정지원의 성과를 제약하고 있다는

전이 지적될 수 있다, 특히 정부부문으로부티의 재정지원이 특정 행사위주에 치

쳐 있어 영속적인 지방문화예술활동이 기반을 조성하는 재정지원체계로의 전환이

요망되는 실정이다.

현행 지방문화에술진흥에 대한 재정 지원체계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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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지역 예술단체'로 연결되는 지방행정조직통로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바, 중앙으

로부티의 재원이 이와 같은 여러 통로를 거쳐 최종 지출단위로 공여되는 것이 바

람직한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해 주고 있다. 즉 이와같이 여러 단계의 심의·재원배

분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관료적 판단이 개재할 여지가 크고, 번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효과적인 재정지원에 차질을 빛을 우려가 있다. 더 나아가서 결과적으로 재원

배분이 해당 문화예술활동의 파급효과, 핀지 문화예술활동의 실태, 그리고 개정지

원의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일종의 배급제적 기계적 배분방식에 의

존한 여지가 크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문화예술

진흥개원이 지역문화예술단체 또는 지역 문화예술활동에 전달되는 통로를 간소화하

는 과제가 신증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 지 방 문 화 예 술 재 원 집 행 단 계 의 비 효 율 성

시·군 단위 물화예술단체나 문화예술활동에 공여되는 재원이 워낙 빈약한 수준

이기 때문에 공여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영세한 규모의 재원이나마 시 ,군의 문화에술단체 단위에서 이를 효울적으

펀 활용하고 한목적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은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본적으로 시·군단위의 문화예술행정 종사자 또는 문화예술인들의 경우 합리적

인 재원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배분·관리에 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결여되어

있어 집행단계에서의 재원활용의 성과가 극대화피지 못하고 있다고 한 수 있다.

특히 지역단위의 문화예술단체들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재

인을 전적으로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한 나머지 자신들의 문화예술활동에 관한 져

극적인 홍보활동과 병행한 자체 재원확보 노력이 등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지방문화예술활동에 공여된 재원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러한

괼가 결과를 차후의 재원배분에 적절히 반영하는 환류체계도 사신상 전무한 상태

라고 한 수 있다.

Ⅱ . 지 방문 화예 술활 동의 공공 적 성 격

문화·예술활동은 기본적으로 시장기구를 통하여 공급· 수요되는 사적재(私的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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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예술활동을 전적으로 시장

기구(민간부문)에 맡길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서비스가 공급되고 이

에 상응하는 사회적 수요가 창출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일정한 수준의 사회적 가

치를 창출하는 문화예술서비스를 시장기구에만 맡길 경우, 이의 공급과 수요가 은

화예술활동에 가져다주는 사적편익(私的便益)과, 이에 소요되는 사적비용(私的費

用)에 의해 결정되는 관계로 바람직한 수준의 수요 , 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

뿐이다, 즉 개인적 펀익 이외에 사회적 펀익을 아울러 창출하는 서비스에 있어-

이를 시장기구에만 전적으로 맡긴다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 미달하는 가

소공급' 또는 '과소소비'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문화예술활동은

개떨적 보상관계 또는 응익원칙 (應益原則) benefit principle에 의해 설명되는 순

수한 사적재 (私的財)와는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공공경제학자들의 서술에 의하면, 문화예술시띠스는 일종의 가치재 merit

goods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R.A. Musgrave교수에 의하면

시장기구에 의해 충족되어질 수 있는 공공욕구(公共欲求)나, 정보의 결여 등 시

장의 실패로 인해 민간부문에서 적절히 공급될 수 없는 가치욕구는 정부에 의해서

그 공급이 이루어지거나,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해서 그 공급이 보완되어야 한다.

고 서술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문화예술활동도 일종의 가치재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힌 수

있다.

이와같이 문화예술활동이 가치재적 성격을 내포하고 높은 사회적 편익을 창출 -

한다고 전제한 때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정부지출 또는 사회적 지출의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할 수 있다. 가령 정부의 국악진흥활동, 기초예술할동의 지원, 향토

문화의 발굴, 문화예술시설의 화충 등 문화예술활동 분야에 있어서의 정부의 재정

개입도 이와같은 치지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이러한 분야에 대한 정

부의 재정보조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개인의 이기심 또는 시장기구의 의사 결

정패턴상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문화예술서비스가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

이며, 이러한 문화예술 서비스활동의 위축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후생 social wel-

fare을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문화예술활동이 기본적으로 사적재(私的財)로 간주되면서도 가치재(價値財的)

성격을 아울러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은 문화예술활동의 재원조달

방식의 기본설계를 제시해준다고 한 수 있다. 즉 문화예술활돌을 기본적으로 시장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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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상당수준을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화예술활동에 수반되는 가격기구

(이용자 부담)의 적용이 불가피하면서도, 문화예술활동이 창출하는 외부효과(사회

걸 편익)에 상응하는 만큼의 공공지출이 이루어걱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제시될 수

있다.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공공지출의 범위는 바로 문화예술활동이 창출하는 외

부효과의 수준, 가치재 (價値財)로서의 해당 문화예술활동애 대한 납세자 또는 시민

의 판단, 문화예술부문의 재정적 자립능력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니-, 이러한

문제는 사실상 가치판단적 성격을 띠고 있어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기가 어렵다.

지금까지 공공경제학적 관점에서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일정수준의 공공부문의

역활과 재정지출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은

흔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징부단위구분을 통하여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규범

적으로 중앙정부는 그 펀익이 보다 전국적이고 창출되는 사회적 펀익의 수준이 매

우 높은 분야의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에 주력하는 반면, 지방정부는 그 펀익이 지

역적이고 특정 주민의 선호와 긴밀히 관련된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에 주안점을 두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반론적 견해가 제기되기도 한다. 그런데 주요국가의 입법

례(立法例)나 자월배분의 효율성에 비추어 볼 때, 문화예술진흥은 오히려 지방징

부의 역할로서 적절한 부문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왜나하면 문화예술활동은 특

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적 기반을 갖거나 지역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

가 많아 이러한 문화예술활동과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이에 관

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나 현지성(現地性)의 관점에서 효과

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은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정

부의 역할이 한층 더 부각된다고 하겠다. 그런데 그동안 지방문화예술활동의 진흥

에 관하여 사실상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오히려 주종을 이루는 등 중앙정부의 진

동이 중시되어온 반면, 지방정부의 역할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이 간과되

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취약성, 지방문화예술활동의 재정적 자생력 결여 등으로 인

해 지방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바람직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향후 실시될 지방자치와 지방화시대에 대응하여, 지방문화예술활동을

진흥함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시되는 중앙 , 지방간 역할과 기능의 분

담이 새롭게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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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지 방문 화예 술재 원의 확보 와 재 정지 원의 효율 화 방 안

1. 지방 지출 규모 의 설 정과 재원 계획 의치 수립

지방자치에 대비한 지방문화예술진흥방안을 재정적 측면에서 강구함에 있어 선

행되어야 한 작업은 바로 지방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중·장기적 적정지출규모의 설

정이라고 찬 수 있다. 이러한 적정지출규모에는 지방문화예술분야의 연도별 총량

규모뿐만이 아니라, 총량규모내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적절한 재원분담수준

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문화예술부문에 대한 적정지출규모를 추계 (推計)해 낸다는 것은 정교한 계량

분석기법과 광범위한 수요 , 공급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 것이지만, 우선적으로 가

회적 펀익의 정도가 크고 국가적 보호·육성의 필요성이 높은 문화예술분야 중에

서 지역단위에서 주요 활동이 전개되는 부문에 대한 재천소요를 추계해내야 한 것

이다. 이와같이 주요활동의 가상적인 소요재원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공 , 민

간부문의 가용재원 수준을 대비 -조정시키는 가운데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재칠

조달방식등을 연도별, 지역벌, 분야별로 체계화하는 작업이 아울러 이루어져아 끌

것이다.

이러한 취지의 일환으로 문화공보부는 지방문화진흥 5개년계획을 수립한 바 있

다. 동계획은 지방문화예술진흥의 획기적 재원조달방식으로서 한국방송광고공사로

부더의 공익자금을 문예진흥기금에 배정하는 등 지방문화예술재원 조달방식의 일

대 전환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지만, 지방문화예술분야의 장기계획에 기초한 재원

소요와 이를 뒷받침해주는 공공 , 민간부문의 가용재원수준, 그리고 재원조달방식

의 구체적 수단들과 이들의 결합형태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대안을 게시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전개와 지역간 균형이라는 목표가 국민적 과제로 대두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문화예술진흥을 과학적으로 설계한 수 있는 실천적 중·장기

재원계획을 수립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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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정 재원 의 확 보와 공공 부문 의 역 활

지방문화예술활동의 진흥은 궁극적으로 이에 필요한 적정규모의 재원을 여하히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겠다. 지방문화예술활동재원의 주요 부분을 공공부문

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지방문화예술진흥재원의 학보는 적어도 단기

적으로는 정부부문으로부터의 적정재원확보에 주안점 이 주어질 수 밖에 없으며 , 이

러한 정부부문으로부터의 재정지출을 보완하는 의미로서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당

체 지역사회의 자발적 지출과 문화예술이용자들의 부담증대를 들 구 있다. 여기서

는 중앙정부의 지출, 공공기금의 확충, 자치단체의 지출, 조세지출, 그리고 응익

원칙 (응익원칙)의 확대를 차례로 서술하기로 한다.

그런데 문화예술활동은 매우 소득탄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인당 소득

수준과 국민경제의 비약적 발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시민적

수요는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와 문화예술부문의 자생적 능

력이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문화예술부문, 더 나아가서는 지방문화

예술에 대한 재정지출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세에 기초한 공공부문

의 재원이 유한성 (有限性)을 띠고 있어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증가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공공부문지원의 규범적 필요성을 감안할

때 적어도 조세수입규모 증가율을 상회하는 문화예술분야의 예산증가 또는 세계잉

여금(歲計剩餘金)의 활용방안 등이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중앙 정부 지원 의 적 정화

지역문화예술활동이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의 주된 역할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지역경제활동의 취약성, 지방재정규모의 영세성, 지역문화예술활동재원의 절

대적 부족 등을 감안할 때, 지역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기 위해 중앙정격의 재정

지출은 확충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직면하고 잇다.

우선 중앙정부 문화공보부예산이 일반회계예산의 0.%로서 그 규모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데다, 문화공보부 예산 중 지방문화예술에 지출되는 예산규모

도 문화공보부예산의 20%를 하회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방문화예술 관련 예산에

있어서도 대부분 지방박물관 또는 문화재부문 등에 투입되고 있어 실제 지방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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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진흥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은 영세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실

질적인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중앙정부의 재원이 현재의 수준보다 높게 배분되도

록 문화공보부 세출예산과 동부 소속 지방문화예술관련 세출구조의 전환이 요망된

다고 할 수 있다.

주관적 관점에서, 예상되는 문화부의 신설을 계기로 하여 공보비를 제외한 문화

예술덕문의 지출이 중앙정부 세출예산의 0.5% 수준을 유지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수준의 예산규모에 따른 실질적인 예산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지방문화예술부문에 수용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찰 것이다.

중앙정 부의 지방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재정 지출은 지방문화예술활동의 기반을 조

성할 수 있는 기초적 문화예술활동분야와, 지방단위에서는 독자적인 재원조달이 어

려운 자본지출분야로 한정하는 것이 장기적 발전방향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특정행사 위주의 문화예술활동이 나 지방문화예술재정지출의 경상비 (예:

인건비 , 노무비 등 소모적 지출)부문, 그리고 부수적 문화예술활동 등은 그 효과가

일회적이고 파급효자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이용자부담이나 지역단위의 자발적 재

원조성, 아니면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상보조로 충당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물

이다. 반면에, 문화예술활동의 자본적 지출(예:공연장의 건설, 기본설비의 확충)

이나 기초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출, 그리고 국가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책

적 문화예술부문(예 : 지역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출) 등은 파급효과가 크고 재정지

원의 효과가 장기적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재정지출이 요망된다고 한 수 있다,

지방문화예술진흥에 있어 중앙정부의 재정적 역할이 지속 또는 확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세원배분(국세 대 지방세)은 88대 12

로서 중앙정부에 세수가 편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지적될 수 있

다. 자원배분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활이 중시됨에 따라 이러한 세원배분에 대한 재

조정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지방자치제실시에 즈음하여

국내세원의 지방세부문으로의 추가적 배분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상황이 다.

따라서 이와같은 중앙정부 우위의 세원배분 상태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소

관의 일정황동에 대하여도 재원분담의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중앙정

부가 지방전부로 하여금 공공수요에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재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표직 인 장치가 바로 지방교부세제도와 국고보조금제도라고 할 수 있다,

지방교부세제도는 배분규모가 내국세의 일정비율(13. 26%)로 결정되어 있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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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제한되지 않아 지방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한 특별한 정책적 의미는 부여할 수

없겠으나, 앓서 언급한 중앙재원의 지방 재배분 취지에서 국고보조금은 지역문화

예술진흥에 매진하는 중앙정부의 노력 이 대표적으로 반영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지역문화예술활동은 그것이 공간적으로는 지역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라고 하더라도, 국가적으로 보초 , 육성해야 할 공공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되

기 때문에 이의 육성에 관하여 중앙정부의 일정수준의 책임분담이 기대된다는 것

이다. 만일 특정 지역문화예술활동이 해당 지역의 경제적 -재정적 능력의 취약으

로 인해 일정수준을 유지차지 못하고 황폐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면, 당해지역의

사회적 후생이 감소되는 것으로 해석한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궁극적으로 사

회의 종합적 후생의 증진을 저해하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일반회계지출, 국고보조금제도, 또는 공공기 금(예: 문화예술진흥기

금)등을 통해 재정적 취약지구에 재원을 이전시키는 소이도 바로 전국에 걸쳐 최

소한도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닥 수 있기 때문이다.

4. 문예 진흥 기금 의 확 충과 분권 화

가. 문예진흥기금의 확충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지방문예활동의 진흥을 위한 재원 확충의 필요성과 재

원배분 및 운영의 분권화가 동시에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의 경우, 지방문

화예술분야에 공여되는 절대적 재원규모를 확충하는 의미를 띠고 있는 바, 이는

일차적으로 현재까지 지방문화예술진흥 재원배분의 핵심적 통로로 기능해 온 문예

진흥기금의 학충으로 귀결된다고 보아야 한 것이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 문예진

흥금 모금수입을 현지화(現地化)하는 것을 포함하는 바, 이에 관하여는 후술하

기로 한다.

문예진흥기금의 연간 운영재원은 87년도 기준으로 200억원 내외에 머물고 있으

나, 동재원의 50%이상을 공익자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 모금수입은 30%

내외, 그리고 기금 이자와 자체수입 및 기부금이 나머지 비율을 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예진흥기금 재원의 구조적 취약성을 의존하고 기금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서는 장기적으로 공익자금에 의존하는 비율을 낮추는 가운데, 모금수입·자체수입·

기부금 등을 확충하는 방향에서 문예진흥기금의 구조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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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같은 구조적 전환을 가능케하는 구체적 방안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익자금을 제외하고는 기금운용수입의 대종을 이루는 모금수입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문화 , 예술 시설물, 공연장, 사적지 등에의 입장세적 성격

을 띠고 있는 현행 모금수입은 부과대상이 문화예술시설물의 이응이나 고적 등의

관람에 한정하고 있는 바, 부과대상의 범위를 특별소비세의 대상이 되는 유흥장

입장에까지 넓히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본다. 더구나 유흥장의 영업행

위는 전통적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적 불경제 (사회적 비용)를 창

출한다는 점에서 이들 행위에 대한 부담부과를 통하여 사회적 비용을 공공부문이

흡수한다는 것은 공공경제학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본다. 특히 이러한 유흥장 입

장으로부터 부과한 재원을 지방문화예술진흥에 활용한다면, 그러한 행위에서 비롯

되는 사회적 비용을 치유하는 방안으로서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

또한 모금수입의 모태가 되는 문화예술시설물 또는 사적지의 입장료를 수익자부

담 원칙에 의거하여 현실화하는 방안도, 그러한 시설, 사적지운영의 재정수지불균

형을 완화활 수 있을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요금의 일정비율로 부과되는 모금수

입의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둘째, 운용재원의 1%내외에 불과한 기부금의 적극적 유치를 위하여 문화예술부문

야 지도층 및 관리자층의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찬 것이다, 우피나라 국민

경제의 외형적 규모나 잉여가치의 축적, 문화예술분야에 대하여 높은 사회적 가치

를 부여하는 경향, 그리고 선진산업국가들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은화예술부문o~l

대한 기부금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기부금을 제공하는 기업 (또는 기

업 인)이나 일반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문화예술재원의 조성에 참여하는 자세도 중요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기부를 권장하는 것은 일차적

으로 문화예술 행정관리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된다.

세째, 출연기금(出捐基金)의 이식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자체수입의 증가는 문

예진흥기금의 재원조달능력을 장기적으로 건실화하는 대표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

다. 왜냐하면 기금의 운용재원은 기금에의 출연금(또는 적립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의 비중이 높을 수록 외부 경제환경 및 정치· 행정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짐에서 지방문예진흥을 위한 장기적 발전방안의

하나로서, 문예진흥기금에의 출연액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상정한 수 있다. 이러한

출연액의 증가는 예산편성관례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울 경우,

세수 실적 초과분(세계잉여금)을 활용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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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적립된 원기금(元基金)의 운용의 효율화를 기함으로써 자체수입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점검이 필요할 뿐 아니라, 기금운용수익의

극대화를 위한 재정관련 전문가들의 조언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네째, 문예진흥기금 운용재원의 50%를 상회하는 '공익자금'의 공여로 인해 문예

진흥 운용재원의 조성과 지방문화예술지원에 획기적 계기를 마련한 것이 사실이지

만, 이와같은 인위적 법제화(法制化) 방식을 통한 재원확보가 어느정도 항구화할

수 있는지 확실치 않다. 이런 점에서 공익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재월출처의 확충

이 절실히 요망된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금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

월의 확충과 공익자금의 확충이 상호간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

하면 정치적 , 제도적 여건이 허용한다면 법제화노력을 통한 공익자금 규모의 확대

는 사회적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가운데 획기적인 문화예술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단지, 여기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최소한 공익자금이 현

재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예기치못한 상황의 변화로 공익자금규모가 축소조

전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이로부터 오는 재원부족의 충격에 탄력적으로 대응키

위해서는 모금수입, 자체수입, 기부금 등의 수입을 건실한 기반 위에 올려놓아야

된다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공익자금을 운용재원으로만 활용하지 않고 일정부분을 원기금으로

적립케 하는 방안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 문 예 진 흥 기 금 재 원 관 리 의 분 권 화

각 지 역에서 모금하는 문예진흥기금은 중앙정부수준의 문예진흥원의 배정과정을

거치지 않고 헌지 자치단체에 찌접 배정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 것이다. 현재

의 배분방식은 각 지역에서 모금된 기금을 중앙에서 집중관리하여 다시 자치단체

단계로 재배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으로써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의 재원부

족을 보완하는 재정조정적 성격을 띠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대로 몇몇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의 경우, 당해 지역에 배분된 자금이 당해 지역의 모금 기

여액을 현저히 상회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현행 배분방식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

다. 즉 현행방식은 재정력이 취약한 지역에 추가적 재원을 공여함으로써 문화예술

활동의 균등화를 도모하는 이점을 지니고 있으나, 각 지역의 지역문예진흥기금 또

는 자체수입 확대를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을 촉진하고 있지 못한 나머지, 부족

재원을 중앙에만 의존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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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상당수 치역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간부들은 당해지역에서 거두어 들인

모금수입 이 일방적으로 중앙기금에 흡수되기 때문에 지역문화예술진흥재원이 부족

하게 된다는 그릇된 인식이 팽배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더구나 지역

자치 실시에 따라 지역단위의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당해 지역의 모

금수입을 스스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높게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기금 배정방식이 도모하고 있는 은화예술재정의 지역적 불균형 완화

와 균등한 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책목표를 배제할 수 없는 문제를 안게 된다. 이거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해 지역의 모금수입을 당해 지역에서 관장토록 하는

가운데 중앙에서는 기금 사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재정력이 취약한 지역

에 대하여는 공익자금으로부터 할당된 재원을 배분 , 제공함으로써 물화예술활동비

지려간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 (문화예술재정 조정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추가하여 당해 지역의 모금 실적을 중앙재원의 배분결정에 감안토록

함으로써, 지역단위에서의 적극적 모금유인을 제공하는 발안도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5. 지방 정부 의 재 원조 달 노 력 강 화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라라,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독자적인 진흥에 관한 지방

정부의 역활은 더욱 중시될 수 밖에 없다. 이와같은 지방문화예술의 육성·활성화

륵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될 지방자치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점의

하나는 바로 지방문화예술재원을 스스로의 힘으로 조달하는 것이다.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지방정부는 이러한 지방정부에 부하(負荷)되고 있는 공공수요에 대처하

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지방세제의 재원조달능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기

여의 경직적인 세출구조를 합리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주민의 편익과 후생증진에 기

여하는 정도가 큰 사업에 배분할 수 있는 가용재원의 범위를 넓혀야 할 것이다.

다음은 지방정부가 지방문화예술진흥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

는 사항을 열거하기로 한다. 단, 여기에서 서술하는 사항은 개별적 타당성과 다른

정책수단의 연계성이 면밀히 검토된 후에야 이외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에서 문화예술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자치단체의 종류

나 지역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신을 감안할 때, 일정수준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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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예술부문 지출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에서 일반회계 총규모 또는 지방세수입·자

체수입 등을 기준으로 한 표준지침비율 standardized guideline을 제시하는 것이

유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비율은 자치단체 종류, 지역적 특징, 기존지방문

화 사업의 수준(예: 문화재사업)등을 감안하여 신축성있게 제시되는 것이 좋을 것

이 다. 이러한 비율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문화예

술부문의 중요성과 지출의 우선순위 감각을 사전에 (사업의 계획과 예산편성의 단

계에서) 부여토록 하는 처지를 아울러 내포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지방의회가 구성되면 지방세출예산의 편성·심의·의결과정에 지방의회의 역할이

클 수 밖에 없는 바, 지방의회 의원들의 영향력이 클 수록 지방문화예술부문에 대

한 기존 예산규모의 유지는 어렵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방의회 의원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지역개발이나 주민후생증진에 직접적이고 단기

적인 효과를 유발하는 사업에 지출의 우선순위를 두는 나머지 지출의 효과가 장기

적이고 간접적인(경우에 따라서는 비생산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도 있을 것임)

문화예술부문에의 재원배분이 상대적 위축을 면치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일정지출규모의 법정화 는 아너더라도, 주요 재정지

표 대비 문화예술지출비율을 예산편성의 지침으로 삼도록 관례화하는 방안이 강구

뒨다면, 지방문화예술부문의 재정지출이 최소한 기존상태는 유지한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지침의 예로서,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일반회계 예산의 일정비율을 문

화예술부문에 할당하도록 준칙화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둘째, 지방문화예술사업과 관련한 지방세외수입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문화예술사업과 관련한

지방세입은 입장료, 대관료, 사용료 등 주요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이용 . 사용에 대

한 반대급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일종의 사경제적 수입이라고 찰 수 있

는 바, 이러한 지방세외수입의 요금체계가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되고 있어 건전

한 문화예술재정운영을 제 약하고 있다. 공공문화예술분야의 이용자부답금이 일반

시장기구에서 거래되는 재화 -서비스와 같이 완전한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겠으나, 원가보상수준을 철저히 하회하는 요율체계는 사실상 비

효율적 자원배분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만성적 재정적자로 인해 오히려

지방문화에술활동의 기반조성을 더디게 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지방문화예술 서

비스에 대한 요율체계는 이러한 서비스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상응한 공공부

문의 재정 보조가 불가피하겠으나, 이러한 가운데에도 지방문화예술 서비스의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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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사회적 편익과 개인적 편익의 정도, 이용자의 부담능력,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지역간·종류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기본적으로 수익자부

담의 원칙 benefit principle을 반영하는 원가보상적 요율체계로의 점진적 개선이

요망된다 하겠다.

세째, 지방문화예술활동을 가능케 하는 자본적 지출(예 : 공연장의 건설)을 위한

재원조달을 함에 있어 장기적 성격의 지방채(地方債) 활용이 검토될 수 있다. 이

와같이 거액이 소요되는 투자수요는 당해년도의 경상적 수입으로 충당되기가 어렵

기 때문에 소요재원을 미래세대와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 측면이

내포되어 있다. 지방채의 발행은 일반적으로 원리금 상환이 용이한 수익적 사업분

야 SeIfsustaining 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현재의 재원조달능력으로는

재원의 염출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공익시설 건설에도 활용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고 볼 것이다. 왜냐하면, 지방경제의 활성화 또는 지방화시대의 전개에 상응하는

가상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위향상은 자본적 지출에 소요되는 장기 지방채

에 대한 자치단체의 대외지불능력을 아울러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규모 지방채의 발행결정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주민들의 견해가 집약

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네째, 지방자치 단체 수준에서 지방문화예굴진흥을 위한 적극적인 재원조달 노력

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자체재원조달은 첫째, 광역자치단

체인 시 , 도가 관장하는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의 적극적 조성방안과, 둘째, 문화예

술의 최종 지출단계에 해당되는 기초자치단체 (시 -군)수준에서의 자발적인 모금활

동으로 구분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문예진흥기금의 조성실적이 시·

도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長) 또는 담당

공무원(기획관리실등 재원조달부서)들의 열의에 따라서는 기금조성에 있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해준다.

지방문예진흥기금에의 출연이 현행 세법상의 경비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

실을 널리 홍보하면서, 지방문화예술 육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역할분담을 호소함

으로써, 당해 자치단체에서의 자발적인 재원조성을 촉구해야 한 것이다. 이러한

재원조성에 대한 동기부여 방안의 일환으로, 앞서 언급한대로, 문화공보부 소관의

지방문화예술지원 국고보조금, 문예진흥기금의 지방문화예술 사업지원비 등을 일

정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재원조달 노력과 연계시키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되는 것

이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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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정지원·관리체계의 효율화

현행 지방문화예술재정지원체계가 여러단계를 거치면서 다기화되어 있음으로 인

해 재정지출의 성과가 저해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재정지원·관리체계를 효율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효율화 방안은

구체적으로 지방문화예술 재정체계에서 시·군 등 기초 자치단체의 역할을 중시하

는 과제, 시 ,군 등 단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재원관리를

도모하는 과제, 그리고 지방행정 조직과 동일한 계선(系線)으로 연결되어 있는 재

원전달체계의 간소화 문제로 집약될 수 있다. 이러한 구상들은 앞서 언급한 지방

문화예술행정 및 재정관리의 분권화 방향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지방자치와 의사결정의 분권화에 발맞추어 재원의 조달-배분-집행 -사후관리

를 체계화하는 가운데, 지방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한 재정지출 및 재정관리에 있어

서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의 역할을 중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왜냐

하면 기초 자치단체 수준에서 문화예술 활동의 실상을 가장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

을 뿐 아니라 당해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정단위는

바로 문화예술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기초 자치 단체라고 판단되

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기초자치단체로 하여금 최종적인 지출결정과 재원관리

를 담당케 하는 것이 공여된 재원의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주

민의 자발적인 참여 (문화예술 활동에의 참여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재원분담)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재정지원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 -군 등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지방문화예술진흥특별회계)와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는 방안

을 상정할 수 있다.

현행 지방세출예산분류방식에 따르면, 문화예술에 대한 경비는 일반회계의 문

화 및 체육비 에 계리(計理)되고 있다. 그런데 문화예술활동에 관한 경비를 조세

등 일반세입원을 재원으로 하여 자치단체의 유지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긴요한 일

반적 행정활동'을 계리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는 일반회계를 통하여 계리

하는 것은 문화예술활동의 특징과 그 활동을 위한 재원조달방식의 다양성에 비추어

부적절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문화예술활동경비가 다소

이질적인 체육비와 함께 계리됨으로써 문화예술활동의 중요성과 특성이 부각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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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있는 점도 지적될 수 있다, 아울러 일반회계예산의 경우, 예산배정의 재량

성과 집행의 신축성이 낮아, 예산배정의 재량성과 집행상의 신축성이 높게 요청되

는 문화예술활동을 관리하는 데는 적합한 관리방식이 되기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지방문화예술진흥특별회게)를 설치하여 기존의 일반

회계 문화예술진흥경비를 이에 흡수하면서 중앙정부, 상위자치단체, 공공기금, 자

체재원 등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한 다양한 세입원을 총괄토록 하고 지출통로와 재

원의 관리를 일원화하는 구상의 공과(功過)가 평가되어야 한 것이다.

이러한 특별회계 설치 구상은 문화예술 관련 공공지출의 통로를 단일화함으조써

재정지출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문화예술육성

을 위한 자율적인 재원확보 노력 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문화예술진흥특별회계' 설치구상과 동일한 취지에서 기초자치 단체 수준에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 을 설치하는 방안도 대 안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공공기금은 광의의 공공부물에 포함되나 세입 세출 외로 운영됨으로써

일반회계는 물론이고 특별회계에 비해서도 입법통제 (입법통제)나 상위단체의 행정

통제를 적게 받을 뿐 아니라 적극적인 재원조달과 탄력적인 재원활용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장점이 부각된다고 한 수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공공기금을 기

초자치 단체 수준에 설치한 경우, 다양한 출처로 구성되는 지방문화예술진흥재원을

기존의 정부회계방식에서 탈피하여 보다 사업적 성격을 가미한 상태에서 신속하게

재원을 운영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긍공기금의 재윈적

립 수준이 매우 낮아, 최소한도의 기금운용을 위해서도 일징범위의 외부재원 의존

이 불가피하다면, 기금설립의 필요성은 반감된다고 하겠디-. 즉 공공기금이 재원뚜

족을 보전(補塡)하기 위해서 외부차입, 특히 정부부문으로부터의 추가적 보조에

의존하게 된다면 별도의 독립된 기금을 설치하는 의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

라서 이와같이 재원의 축적이 없이 외부지원에 의해 기본적인 기금 재정수지군형이

유지되는 것이라면 차라리 자치단체의 세입 , 세출예산 내에서 운영되는 것이 오히

려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초자치글체 수준에서 지방문화예술진흥

을 위한 별도의 공공기금을 설치하는 문제는 지역내의 자체가용재원 확보의 기금

성과 기금출연에 임하는 정책당국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알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지방문화예술진흥에 대한 재정지원체계가 기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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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중앙정부→도→시·군→지역예술단체 로 연결되는 지방행정조직 통로에 기반

을 두고 있어 관료적판단의 개입여지가 높다는 점, 행정절차가 복잡하다는 점, 현

지사정이 정밀하게 투입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 등의 문제를 제기해 주고 있다는

점을 갑안할 래, 중앙정부의 문화예술진흥재원이 지역문화예술단체 또는 지역문화

예술활동에 전달되는 통로를 간소화하는 과제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이러한 방안의 하나로서 중앙정부의 보조금, 문예진흥기금으로부터의 지

방문화예술육성을 위한 재원지원시에 매개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는 도를 거치

지 않고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에 직접 배분,전달하는 방법을 상정해 볼수있겠

다.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광범위한 영역의 시 ,군 자치단체를 직접

관할하게 됨으로써 현지설정에 어두운 관료의 자의적 판단의 개입여지가 더욱 증대

된다는 반대의견도 제시될 수 있는 바, 이애 대한 공과 및 보완방안이 충분히 논

의되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지방문화에술활동에 공여된 재원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재

원배정의 띠효율성과 운영상의 제딴 문제점을 발견하여, 차후의 재월조달 , 배분에

환류할 수 있는 「지방문화예술진흥재원의 평가 . 환류체계」의 형성이 긴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와같은 평가 , 환류체계의 확립은 지방문화예술분야에 경쟁적 분위기와

합리적 운영의 유인을 제공해 줌으로써 재빈활용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지방단위별 문화예술활동과 이와 관련한 개정

운영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결과를 차기넌도의 재원배정에

반영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7. 재윈확충을 위한 가상적인 방안의 애시

지방자치시대의 전개에 즈음하여 지 문화예술진흥이 합의된 시민적 목표라고 간

주할 경우, 지방문화예술진흥재원 마련을 위한 획기적 방안을 가상할 수 있는 바,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단, 이러한 방안들은 '지방문화에술진흥' 이라는 단일

목표에 한정된 가상적인 구상이라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현실적 타당

성이 별도로 검증되어야 할 과제이다.

첫째, 지방세로서 (팡고세)를 신설하여 이를 지방문화예술재원을 위한 목적세로

이용하자는 구상이다. 이러한 구상은 팡고행위가 상당수준의 수익을 수반하는 관

계로 추가적 부담능력이 존재한다는 판단과, 상업광고가 초래하는 상업주의적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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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물질만능적 가치관이라는 외부적 비용을 조세부과를 통하여 흡수, 이를 지방문

화예술육성에 활용하는 것이 자원배분의 사회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에

근거하오 있다. 그러나 문화적 목적을 위해서 목적세를 신설한다는 것이 목적새의

처지에 맞지 않을 뿐더러, 신세(新稅)의 신설이 납세자들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떠 나아가서, 이미 방송광고공사를 통하여 문예진흥기-

공익자금의 형태로 상당금액을 공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광고세의 신설은 중복과

세(重複課稅)의 의미를 띠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지방공기업수익의 일정비율을 문화예술분야의 지출에 배정하여아 한다는

구상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구상은 지랑공기띕이 주민생활과 지역경제활동에 기반

을 두고 있어 지역문화예술창달에 일정수준의 재원분담의 기대를 안고 있다는 데

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시 ,군 단위의 상당수 지방공기업(예 : 수도)이 재정적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겪고 있어 추가적 재원부담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

는 데다, 지방공기업운영 결과 발생한 수익금도 평균비용을 상회하는 요금체계에

기 인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주민부담으로 귀착되는 것이라는 비판을 안고 있다.

세째, 장기적인 '교육자치제 실시구상' 에 따르면, 교육자치재원확보방안의 피나

로서 현재 국세로 존치하고 있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구상이

제기되고 있는데, 교육세가 과세기반이 확대된 채 지방세의 기간세로 정착된다면,

이러한 목적세 재원의 일부를 문화 , 예술부문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특히 교육부문과 문화 , 예술부문은 상호 중복되는 영역이 있을 뿐 아

니라, 자치단체로서의 교육위원회가 문화 , 예술분야의 업무가치를 관할 대상으로

삼을 경우, 이러한 구상은 더욱 타당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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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문예 활 동의 활성화

신 찬 균*)

<세목>
I. 머리말

1. 지방문화의 현황과 문제점

2. 지방문화 촉매운동 요원

II. 지방문화의 실태

1. 지방문학의 가능성

2. 지방미술의 문제점

3. 지방연극의 현황과 발전방안

4. 지방무용의 가능성

5. 지방음악의 현황과 가능성

6. 지방문화공간의 실태와 문제점

7.진통문화의 보존과 발전

8.지방문화 예술행사

9.무형화재

10.지방문화의 평가

Ⅲ. 지방문화의 발전방안

1. 지방문화를 위한 정책

2. 기업과 문화예술의 만남

3. 문화단체

4. 지방문화의 항토성

I. 머 리말

경제가 삶을 양적으로 풍성하게 하는 것에 비해 문화는 삶을 질적으로 풍요롭게

만든다. 그래서 오늘날의 문화는 한 나라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GNP와 함께 그 기

준이 되고 있다. 문화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활을 제대로하게 하고 우리의

생활과 함께 자리를 잡게하기 위해서는 새로 발족되는 문화부와 같은 기구도 핀요

하지만, 문화의 민주화와 균점화(均霑化)도 함께 진행되어 야 한다. 문화정책을 수

렵하는데 있어 서 계도를 앞세워 지나친 간섭과 규제를 한다든가, 문화의 중앙집귄화

현상이 심화되어 가는 것은 문화의 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표현

의 자유를 막고 문화이용자의 선택의 자유를 막는, 이른바 퍼터널리즘 ,Paternalism

은 문화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하문화를 조성한 가능성도 짙다. 특히, 물

화혜택의 균점화가 이뤄지지 앉으면 일부 옐리트층만을 위한 문화로 전락하기 십

상이다. 현재 문화예술인의 55%는 서울에 집중돼 있고, 연간 예술행사의 72%가

서울에서 벌어지며, 출판물의 95%가 서울에서 발간되는 것으로 집게된다. 따라서

* 연합통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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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행될 지방자치제에 맞춰 이루어져야 하는 문화혜택의 균점화는 이 시

대의 문화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안고 있는

문제점의 하나는 지방자치의 반명제 (반명제)인 중앙집귈화이다. 중앙집권화의 부

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역사와 문화 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으며, 오

늘날까지 사회발전에 장애가 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1. 지 방 문 화 의 현 황 과 문 제 점

지방문화는 수도권문화와 구분된다. 우리의 문화는 앞에서도 언급했듯 대부분

서울에서 생산되고 있다. 더구나 산업화로 인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전통사회가

붕괴되어 가자 지방문화의 균형발전이 깨어지고, 지방문화는 중앙의 관주도적인 문

화행정에 흡수돼버리는 경향을 띠고 있다. 지금까지의 지방문화 발전은 총체적인

문화의 발전이라기보다는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유물이나 유적의 발굴과 보호에

머물렀거나 또는 전통문화라는 이름으로 민속발굴에 치중해 온 데 불과하다. 다시

말해서 지방의 문화는 현재에 그 의미를 두기보다는 과거에 대한 보존·보수가 더

중요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통 속에서 숨쉬고 있고 과거의 문화와 현재의 문화

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실정이다.

지방문화의 특색을 잃게 하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도시문화의 유입으로 인한 고

유문화의 파괴이다. 수도권과 지방과의 거리가 일일생괄권으로 단축된 데에도 그

원인이 있으나, 도시문화가 지방에서 보편화되어가는 현상은 지방 고유의 문화 대

신 어느곳에서건 똑같은 문화권으로 묶어버리는 획일적인 현상을 빚고 있다. 가령,

도시의 행사에서 선보이는 마스게임과 같은 요소가 지방으로 옮겨가서 학생들에

의해 똑같이 연희되고, 이것이 민속이라고 불리는 예가 많다. 지방문화제를 돌아보

면 서울의 화관무나 살풀이가 그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지방에서 공연되는 예가

많다. 선비의 고장인 안동에서는 당연히 유교적인 색채가 많아야 하는데도 무속적

인 요소만 짙게 남는다면 그 지방의 특색은 왜곡되고 만다. 이같이 지방문화가 붕

괴됨에 따라 경제우선주의와 개인주의 문화가 팽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일

체갑·자발성·전체성으로표상되던 지역공동체의 사회관계는 소외감, 심성적 단

절, 비참여, 분절화로 특징되는 대중사회로 전환되기에 이르렀다1)

한펀 문화예술 활동의 서울 편중 경향은 지역문화예술 활동에서도 그대로 반영되

1) 유재천, (지방자치와 지방문화) 1986.6 YMCA 사업협의회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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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도시집 중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문예전흥원이 조사한 「지역문화예술활동사례조

사보고」에 의하면, 문화예술 활동에 있어서 대구·부산 등의 도시 지역 비중이 상당

히 크게 드러나고 있다. 즉, 부산, 대구, 전남, 경남 등 4개지역이 서울을 제외한

전국 12개 시·도 전체예술활동 건수의 58.9%를 차지하고 있다. 전남, 경남등이

우세한 것은 전남의 경우 광주가 포함돼 있고 경남은 마산, 울산, 진주 등 대도시

가 포함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2)이 현상은 문화예술 활동의 서을 펀중 현

상과 같은 경향이 지역문화예술 활동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다.

2 . 지 방 문 화 촉 매 운 동 요 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지방문화가 건전하게 육성되기 위해서는 문화를 이끌어 가

는 문화 촉매운동 요원이 필요하다. 문화 촉매운동은 'cultural animation '을 우리

말로 옮긴 것인데, 문자 그대로 한다면 '활성화'에 가깝다.3) 이 운동은 지적으로

나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은 일부 계층에만 문화가 지속적으로 보급되는 것을 시정

하고, 또 한펀으로는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가 적극적인 역찰을 담당하게 하는 것

띠다. 문화적 중개자, 즉 문화촉매자 cultural animator에는 통상 지방에서 활동

하는 문화예술인이 전부 포함된다고 본다. 이들은 지방자치재가 시작되면 문화에

대한 인식이 깊지 않은 행정가나 지방의회 의원들을 설득해서 지역문화 발전을 유

도해야 할 것이다. 문예진흥원이 조사한 지역예술인의 의식조사를 보면, 이들의

연령층은 40대가 응답자의 32%, 50대가 24%로 가장 많고 학력은 대졸 이상이

73.4%에 이르고 있다. 직업별로 보면 교직이 43.9%로 거의 반에 가까우며, 자신

들의 생황정도를 86. 3%가 '중'이라고 답변했다. 단체가입 현황을 보면, 중앙단체

에 가입했으나 소극적이라는 응답이 53. 85/o로 가장 많았다. 작품을 발표할 수 있

는 매체의 화보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블만>이 25.5%, (만족)은 9.7%였다. 대

체적으로 발표지면, 공연장, 전시장이 부족한 펀이었다는 반응이다. 지역문화예술

에 대한 정부지원에 대해서는 90.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현재의 지원에 대

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1.7%였다. 지원상태는 약간 있다'가 68.1%이고 '전무

2)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신구전문대학 민속문화연구소-「지역문화예술활동사례조사보고」

1986,P.16참조.
3) 김문환·이중한, 「문화촉매운동화론」,현암사1987, p.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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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대답은 26.3%였다, 자신들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내 주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도의 경우 '중'이라고 한 것이 47.8%로 가장 높았으나, 하'라고 응답

한 숫자도 47.1%나 되었다. 문화예술의 지역간 격차의 원인에 대채서는 예산부족

이나 정책부족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높은 반응이었고, 그 해소방안으로는 정책,

예산확보, 자신들의 노력 등을 들었다. '지방자치제와 지역문화 발전과는 어떤 관

계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매우 밀접하다'가 54.6%이고, 약간 있다' 가

31. 3"/였다.4) 지역문화예술인들은 지자제에 따르는 지방문화 발전에 기대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문화의 부흥은 단순히 제도상의 문제만은 아니고,

무너져버린 공동체 삶 속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문화정책결정

에 참여하는가라는데 그 초점 이 모아진다.

Ⅱ . 지 방문 화의 실태

본 장에서는 지방문화가 지니고 있는 인적요소와 문화공간 등을 검토함으로써 지

방문화의 문제점을 찾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산업화로 인해 붕괴된

농촌사회 속에 잔존해 있는 전통적인 가치관이 어떤 것이며, 그것이 아직도 유효

한 것인가를 찾고자 한다.

1. 지 방 문 학 의 가 능 성

80년대에 접어들면서 서울중심문화를 거부하고 지방문화정착의 구심점이 되어

온 지 방문예지 가늘어 가고 있다. 88년만 해도 「關東文學」「靑塔文學」「全南文學」

「全北文學」「光州文學」이 창간되어 문하의 지방화 시대의 가능성을 비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지방문예지들은 지방의 문화적 소외를 극복하는데 첨병 역할을

해온 소집단운동으로서의 지방동인지 (86년말 현재 3백 55종)5)와는 달리, 「釜山

文學」「馬山文學」「木浦文學」, 「濟州文學」등 지방문인협회지나 「地平」,「展望」

(부산), 「흙빛문학(서산), 「表現」(전주),「湖西文學」(대전)등 무크지 성격 인 대

4)한국문화예술진흥원·신구전문대학 민속문화연구소, 전계서pp. 185--196참조,
5) 한국문화예술진흥원, 「'86문예연감」, 1987, 1592 (표 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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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동인지와 함께 대규모 문화운동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 종합문예지들은 다

양한 장르를 소화하면서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기획물과 함께 문학상 및 신인

상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예컨대 88년 1월에 창간된 「全北文壇」은 전북출신작가

蔡萬稙을, 「全南文學」은 전남출신 시인 이동주의 문학세계를 조명한 기획물을 싣

고 있다.

동인지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이 82종으로 가장 많고, 부산 44종, 대구35종, 충남

33종, 전남 29종, 경남 30종, 경복,강원 카자 25종, 전북 18종, 경기 13종, 인천 9종, 충북

8종, 제주 3종 등이 있다.

한편, 문학행사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한해 동안 열리는 행사건수는 전국적으로

총 223건(' 85넌 기준)으로 그 가운데 서울이 73건(32.7%)으로 가장 높다. 다음

이 대구가 28건, 부산이 25건, 강원 22건, 경남 17건, 경기 11건, 전북 8건, 전남

인천·경북이 각각 6건, 충남 5건, 충북 2건이다, 서울, 대구, 부산 등 대도시에 모든

행사간 편중된 것은 문화공간의 탓도 있는 것 같다. 행사 가운데 시낭송회는 전체의

43%인 96건이고, 세미나 및 강연회가 44건이다.6) 지방도시의 문학행사가 매우 적은

실례로는 ' 86년 충룩의 경우로서 「내륙문화세미나」와 「청무시낭송회」 2건이었고

전남지역은 「문인협회세미나」와 기타 1건 등 2건에 불과한 것을 들 수

있다.

현재 문예진흥원에시 문학부문에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업은 문예지에 대한 원고

료지원이다. ' 87년말 현재 지원대상문예지 (문예진흥원확인)는 월간 종합문예지

「현대문학」,「한국문학」,「월간문학」「동서문학」,「문학정신」, 「예술계」등

7개지 (원래는 「소설문학」도 지원대상이었으나, ' 88년초 자진 폐간되어 제외됨)와

詩전문지 「심상」,「시문학」,「현대문학」등 3개지, 그리고 「시조문학」

과 「아동문학평론」「문학과 평론」등 계간지 와 월간 「아동문예」등 도

합 15개지이다. 물론 문학분야에 지원되는 문예진흥기금은 문학단체 활동지원

과 문하작품집 발간 및 구입지원등 다양하지만, 문인들이 가장 구체적으로 혜택을

받는 부문은 문예지에 대한 원고료지원 및 동인지 발간지원이다. 그러나, 문에지에

대한 원고료지원은 사실상 그 혜택이 이미 문단에 데뷔한 기성문인 위주로 돌아가

기 마련이고, 그 대상도 지방보다는 중앙쪽의 문인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동인지

는기성문인이 아니라 해도 지방에-창작을 지망하는 아마추어에 이르기까지 골고

루 혜택을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민주화를 향하는 성숙된 사회 분위기에서 마치

6) 「 86 문예연감」 P.56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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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혔던 봇물이 터지듯이 각종 종합문예지가 쏟아걱나을 것을 예상한다면 오히려 동

인지에 대한 지원이 훨씬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문예진흥원에시 지원하

는 동인지는 총 1백개(' 88년 기준)인데 ' 87년말 50개지에 비교하면 l00%증가한 셈

이다. 그러나 1개지에 대한 지원금 50만원은 지난 7년동안 그대로 머물고 있다.

이에 비해 종합문예지에 대한 원고료지원액은 ' 81년 이후 계속 늘어나 지난 7년동안

5배 이상이 증가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동인지에 대한 지원이 과히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동인지, 그 가운데서도 지방문학동인지에 대한 지원은 지방문화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므로 더욱 확충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편 문학동인과는 조금 다른 문인협회의 지방조직은 현재 기성문인 3인만 있

으면 어느 곳에서든지 조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북의 경우

처럼 전북지부나 남원 , 김제지부는 똑같이 동격이다. 종적으로는 전북이라는 행정

단위를 거치지 않고 어느 지부나 곧바로 중앙과 연결된다. 이거야말로 중앙집권적

이 아닐 수 없다.

문협은 문인 상호간의 친목단체라 할지라도 명칭이 전북지부인데도 기타 시·군

지부와 그 격이 같다면 어딘가 잘뭇돼 있다. 지방문화단체는 그 지역에서 자율적으

로 운영되어야지, 모든 지부를 중앙에서 통솔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 것이다,

끝으로 지 방문하을 이끌어 갈 동인지의 의욕을 나타내는 광주여류문학 「시누대」

동인지의 서문 가운테 한 귀절을 옮긴다.

광주에서 살고 있는 여류문학인의 모임, 이것은 아마 「시누대」동인이 처음이리

라는 것에 대하여 두려운 책임갑을 느끼지 압을 수 없다. 「시누대」란 원래 상록수

인 대나무의 일종으로 특히 붓자루를 만드는 재료로 쓰인다고 한다. 사철 대나무

의 청정함으로 문운(文運)이 양양하며, 좋은 작품과 아름다운 삶으로 한국 문단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빛을 보탤 수 있기를 바란다' (방점 필자)

2 . 지 방 미 술 의 문 제 점

다른 예술분야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미술행사는 서울에서 행해지고 있다. 지

역별 전시현황을 보면 서울이 1,050회(52%), 부산이 169회(8.4%),대구 156회

(7.7%), 인친 81회(4%),장주 58회(2.9%) ,경기 48회(2.4%) ,강원 56회(2.8

%),충북 31회(1,5%), 충남 104회(5.2%),전북62회(3.1%), 전남20회(1%),

경북 9회(0.4%), 경남 104회(2.2%), 제주32회(1.6%) 기타 45회(2.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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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지고 있다.7) 이상 통계에서 보면 서울이 1,050회로 52%나 되고, 부산,대

구-인칠-광주 등 4개 직할시의 전시회수가 464회로 23%나 되어 75%가 대도

시에서 열리고 있다.

분야별로 행사를 보면, 한국화는 총 268회의 전시 가운데 서울 124회, 부산-

대구 각각 26회, 인친 6회로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이 강원 11회,

경기 7회, 충북 4회, 충남 14회, 전북 9회, 전남 5회, 경남 12회, 제주 3회

이다. 전지역에서 개인전이 그룹전보다 앞서는데 비해, 대구와 강원지역은 그룹전

이 떠 우세하다. 특히 대구지역은 그룹전이 전체 26회 중 65. 4%인 17회로 나타

나고 있다.

서양화는 전체 562회 전시 가운데 서울이 339회(60.3%),부산이 48회(8.5%),

대구 51회(9.1%), 광주 20회(3.6%),인천 7회(1.2%)를 나타낸다. 그외 지역

으로는경기 5회to. 9%),강원 9회(1. 65/),충북 2회to. 4~),충남 15회(2.7%)

,전북15회(2.7%), 전남 6회, 경남21회(3.7%), 제주 6회(1%) 이다.

공예전은 총 183회의 전시 가운데 서울이 113회(al. 7~)였고, 부산 24회(13.1

%),대구 10회(5.5%),광주 4회(2.2%),인친 5회(2.75)등이었으나, 전남과 경북, 제

주는 공예전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각전의 서울편재현상은 가장 두드러진다. 한 해 동안의 조각전은 총 239회였

었는데, 179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특히 인천, 전남에서는 단 한 건의 조각전이

열리지 않았다.

미술분야에서 유일하게 지방활동이 두드러진 서예는 총 224회의 전시회 가운데,

시울전시가 87회를 차지해 전체의 38. 8%에 이른다. 경남지역은 27회(12.1%)의

전시 실적을 나타내어 지방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보이고 있다. 다음이 부산

18회(8%), 충남 14회(6.3%) 대구 12회(5.4 %)전북 10회(4. 5%),인천 9희(4%)

,(제주 8회), 경기·충북 각자 7회, 광주·강원 각각 6회, 경북 3회, 전남 2회의

순위이다.8)

미술단체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전체 미술단체 863개 가운데 360개(41. 7%)가

서울에 있다. 특히, 서양화 단체는 총 138개 가운에 84개(60.9%)가 서울에 집중

돼 있다. 이 수치는 서울에 소재하는 미술단체 총수인 360개에 대해서는 23. 3%

7) 「 86문예연감」P.662.
8) 「86문예연감」 PP. 662∼67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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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서, 서울에시의 서양화단체가 두드러지고 있음을 나타난다. 조각단체는 총 45개

로 서울에 26개(57.8%),충남 6개(13.3%)이나, 대구,광주,전북에 각각 2개

단체, 부산 경남 -충북에 각각 1개 단체, 나머지 지역은 그나마도 없다.9)

지방의 미술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각 지역마다 철학이 담

긴 화풍이 정립되어야 한다. 전남·광주를 예로 들면, 남화(南畵)의 부리가 박혀

있는 곳으로 멀리는 허소치로부터, 가까이는 毅薺 許百 으로 이어지는 남화 대가

들의 정신을 잇고 있다. 여기서 남화를 익힌 화가들은서울-부산-대구 등지에 까

지 진출하여 남화정신의 화풍을 떨치고 있다. 광주의 남화 화가 梁柱南, 張 洪,

文章造 등이고, 서울에는 金玉 , 張思禎 등이, 대구에는 羅智綱, 전주에는 金和

來 등이 활약중이다. 남화 화가들은 의재의 제자로임인 연진회를 중심으로 활약을

한다. 김옥진은 '남화는 문인화의 정신에 부리박고 있고, 문인화의 생명은 문기 (文

氣)에 있다. 고도의 추상미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북화(北畵)가 사

물의 사실묘사에 더 치중한다면, 남화는 추상적이고, 그림 속에 담기는 정신 쪽에

떠 른 의미를 둔다. 한국화, 특히 산수(山水)가 판에 박힌 듯한 것은 철학 빈곤에

서 온다. 남화의 정신은 이러한 철학의 빈곤을 벗어나 예술의 생명력을 얻으러고.

노력한다. 그러한 작업이 광주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은 지역문화의 특성을

육성하는데 매우 바람직하다.

둘째, 미술관이 많아야 한다. 시립이건 도립이건 공공미술관이 많아서, 그룹·

개인전이 활발하고 중앙의 전시까지도 지방에 유치하도록 해야 한다. 지역문예인

들의 문화공간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음악당과 미술관의 경우 80%이상의 지역문

예인들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10) 그러나 예산이 없을 경우는 프랑스의

지방도시처럼, 쏘지 않는 낡은 건물을 개축해서 사용하는 방범도 있다. 미술관은

겉이 번지르르해야 하는 건 아니다. 처음부터 부족한 예산만 탓하지 밭고, 주민들

스스로가 전시공간을 만들면 후에 중앙의 지원도 가능한 것이다. 전북, 전주의 경

우를 보면, 전줄 역사(驛舍)는 아담한 한옥으로 만들어진 유서 깊은 건물이어서,

인부 주민들은 그 건물을 개조해서 박물관이 나 미술관을 만들자고 했으나, 결국 허

물고 그 자리에 시청을 지었다. 만약 구역사를 제대로 보수했으면 전국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미술관이 탄생했을 것이다.

세째는, 큐레이터의 양성이 있어야 한다. ' 87년 현재 전국미술관련학과를 보면

9) 「'86문예 연감」 PP. 683--689참조.
10)한국문화예술진흥원·신구전문대학 민속문화연구소, 전게서 p.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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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미술계 학과수 128개 가운데 38.3%인 49개 학과가 서울에 있다. 11) 또한

미술협회 회원 4,547명 가운데 52.3%인 2,380명이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다.12) 이

같은 천상은 교육기관의 서울 편재현상보다 더욱 심각해서 지방에서 교육받은 전

문인력조차 서울에서 활동한다는 격론이다. 큐레이터의 양성없이는 지방미술관의

활성화를 가져오기가 힘들다. 화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구매계층과 애호계층의

층이 두터워야 함은 물론이다.

3. 지방 연극 의 현 황과 발전 방안

' 87년 지방연극제에 출품된 목포의 작품 (갯바람)은 지방연극의 방향을 알리는

시사적인 작품이다. 조상 대대로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으면서 살아가던 섬마을에

어느 날 고기를 잡기 위해 쳐놓은 그물에 청자가 인양되면서 비극이 시작된다. 돈

이 생기는 청자를 찾기 위해 어부들은 본업인 고기잡이를 팽개치고 바다 속을 뒤지

게 된다. 결국 매장문화재를 건지는 일은 문화재보호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붙들려 가고, 또 서로 밀고를 해서 섬마을은 옛날의 훈훈했던 인심이 사라

지고 폐허가 되어버린다. 섬을 지키고 조상대대로의 생업을 다시 찾으려는 젊은이

들이 드디어는 '우리에게는 저 바다가 있지 않느냐'고 피를 토하듯이 부르짖는다.

오늘의 지방연극은 불행하게도 그 지역만이 지닌 풍습과 언어를 간직한 지방연극

이라기 보다는 중앙의 아류가 더 맏이 판을 치고 있다. 고기잡는 일이 본업이면 그

일에 모든 것을 걸어야지, 도시의 허황된 투기의 전형인 골동품에 눈이 멀면서 한

마을이 무너지는 것처럼 연극 역시 지방 고유의 특성을 잃으면 존재할 가치를 잃

는다.

현재 한국연극협회 산하에는 서울의 극단이 36개인데 비해 지방극단은 그 두배

인 72개에 달한다. 또 '70년대 말까지만해도 서울연극인의 절반도 못되던 지방연

극인들도 지금은 서울의 8백여명보다 4백명이 더 많은 1천2백명 선에 달하고

있다. 지방연극이 활기를 떠는 이유는 전국적인 연극붐과 서울과의 교류, 지방연

극제의 자극에 힘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부산의 예를 보면 8개 극단이 협회에

가입돼 있다. ' 63년에 창단하여 24년의 역사를 가진 극단, 「전위부대」를 비롯해

서 '7O년초에 창단된 극단 「현장」,「한세월」 등이 있고, 나머지 「여림,「부두극

11) 문교부, 대학행정국 통계 참조.
12) 현대사회연구소,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문화육성방안연구」1986, p.9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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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처용」「레퍼터리 시스템」, 「예술극장」「현장」이 있다. 또 협회 미가입단

체인 30개 극단의 대부분은 ' 80년대 이후에 생겨난 극단이다. ' 87년의 지방연극

제에서 (노인 새 되어 날다)란 작품으로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획득한 「부산예술

극장」의 대표 이영식은 '지방극단의 활성화야말로 우리 공연예술계의 활로와 직결

된다' 13)고 하면서 지방연극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극

장시설을 샅괴보면 시민회관소극장(473석) 가마골소극장(80석), 가톨릭소극장

(230석), 사강문화센타(180석), 자갈치소극장(170석) 등 5백석 이내의 소규모

극장만 5개이다. 지방연극제의 참가가 결정된 뒤로 사용해온 연습실로 야구장

의 식당, 빈 점포 등 다양하다. 86년 5월 31일 대구에서 열린 「지방연극활성화

를 인한 세미나」에서 李昌九 교수(청주대) '극장이 없어 예식장을 빌어 공연

해야 하고, 소극장연극의 경우 제작비가 1백만원을 넘지 못하는 악조건이어서

막이 올라도 90"/의 적자를 보고 있는 실징'이라고 했다. 金東主교수(부산산업

대)는 '지방연극의 영세성 때문에 정통극 한번 다뤄보지 못한 채 2∼3명이 출

연하는 단막극을 2∼3일 공연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지방극단의 실태'라고 발

혔다.

한해동안 전국적으로 공연되는 연극건수는 총 409건이며 그 가운데 창작극이

193건, 번역극이 216진이다. 특이한 현상은 서울의 경우 창작극이 107건이고 번

역극은 148건으로 연극계 가 누누히 지적받아온 창작활동 부진을 나타내고 있으나,

지방은 창작극이 대체로 우세하다는 점이다. 부산의 경우에도 창작극은 25건인데

번역극은 18건이고, 대구만 번역극이 앞설뿐 나머지 지역은 창작극이 우세하다.14)

지방연극의 활성화 방안은 어떤 것인가. 과거 5년 사이 극단 수도 20개나 늘어

양적으로 증가한 것같지만 그것은 ' 83년에 발족한 지방연극제의 파급효과라고 혹

평하는 연극인도 있다. 오히려 연극인구는 줄어든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연극은 공연만 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를 감상하고 즐기는 관객이

있어 야 한다. 지방연극의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李漢變교수(영남대)가 발표한

(지방연극의 관객개발)은 매우 시사적이다. 즉, 지방사람들에게는 연극에 대한 깊

은 애호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하더라도, 이름 있는 연극을 안보면 안된다는 최소

한도의 문화의식조차 찾기 힘들므로, 관객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작품을 성

의껏 개발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82년에 창단되어 비교적 연륜이 팎은 가

13) 「중앙일보J 1987. 6.10, (척 박한 헌실에서 큰 결실)
14) 「 86 문예연감」 p.73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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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23편(22편 창작극)을 공연한 부산의 「예술극장」은 (닭 잡아 먹고 오리발)에

서 부산연극사상 최장기공연기록(220회)을 세우면서 3만여명의 관객을 끌어모으

는 등 비교적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배우들의 개런티는 고사하

고 적자나기 가 일쑤라는 것이다.

최근(' 87년 12월부터 ' 88년 1월) 전국의 소극장운동 실태를 조사한 柳敏榮교

수(단국대)에 의하면, 전주.목포,대구,경주 등지에서 40평 정도의 소극장을 목

격했오, 이곳을 중심으로 한 연극운동이 번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충북의 한

지역에서는 I 천석의 규모인 극장이 덩그렇게 비어 있었다는 보고였다.

지방연극의 활성화 방안은 첫째, 무엇보다 연극을 공연할 공연장이 있어야 하고

이곳에서 운영하는 극단이 있어야 한다. 흔히 관주도형의 문화발전은 안된다고 하

지만 관과 사회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극단이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시립·도립

극단이 생겨나야 한다. 첫째 지방연극인들은 별도의 생업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연극에만 매달릴 수가 업는 형편이다. 문자 그대로 순수한 아마추어들이다. 지역

문화예술인의 의식조사에 따르면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요성'에 대

해서 전국의 지역예술인 482명 가운데 90.5%인 436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

다.15) 예상된 결과이지만, 대부분의 인사들은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반응들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지원상태에 대해

만족한다 고 응답한 것은 불과 1.5%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연극활동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디. 전주지역에

는 비록 기만원에 불과하지만 고정급여가 있어 그만큼 연극이 활기를 띠고 있다.

그밖에 광주를 비롯해서 포항 , 속초에도 시립극단이 생겼다. 관립극단의 설립은

지방연극을 짧은 기간 안에 퀘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첩경이 된다. 만약 중앙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면, 중앙국립극단 산하에 지방국립극단을 둘 수도 있다. 고

정급여를 받는 전업 연극인들의 출현은 지방에도 전문연극시대가 왔음을 예고하는

신호가 될 것이다. 그밖에 지방연극인들에게도 중앙과 똑같은 갖가지 혜택을 줘야

한다. 지방연극제에 입상하는 단체도 대한민국 연극제에 입상하는 팀과 똑같이 채

외연수의 기회를 줘야 한다. 두 연극제가 똑같이 전국적인 규모인데도 지방연극제

의 입상팀은 해외연수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지방에 대한 수혜불평등의 단적

인 사례가 아닌가 한다.

15) 한국문화예술진흥원·신구전문대학 민속학연구소, 전계서 p.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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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지방연극의 특성을 찾아야 한다. 향토에 묻혀 있는 소재를 찾아 민족문화

의 뿌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회곡작가의 지방정착과 지방타극단

과의 합동공연도 괼요하다. 중앙에서 이미 공연했던 작품을 재탕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유능한 희곡작가의 작품이 생산,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연출분

야 등에서도 인재를 양성하는 일이 시급하다.

4 . 지 방 무 용 의 가 능 성

' 87년 12월말 현재 예총 무용협회지부의 회원수는 다음과 같다. 서울의 회원수

는 735명이고 지방의 회원수는 584명이다. 각 지역별로보면, 부산 34명, 대구27

명, 인칙 51명, 광주73명, 충남42명, 전북35명, 경남45명, 강원 18명, 진주 28명,

군산 39명, 정주(정읍 포함)29멍, 울산27명, 성납23명, 목포21명,

온양 29명, 부천 18명, 포항 36명 등이다.16)또 무용단체는 서울의 44개에 비해

지방은 28개에 불과하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 6개, 대구 7개, 전남 8개, 경남

2개, 인천, 충북, 충남, 강원, 전북이 각각 1개이다. 또한 지방별 공연대관수를

보면 서울의 130건에 비해, 부산 19건, 인천 3건, 대구 14건, 경기 2건, 충북

1건, 충남 3건, 강원 1건, 전북 1건, 전남 8건, 경남 5건, 제주 2건 등에 불

과하다. 17) 이같은 수치는 무용단체가 적은 지역에서는 공연 역시 저조하다는 사실

을 나타내 준다. 즉, 단체가 없거나 있다고 해도 1개밖에 없는 인천,경기 ,전

북 -경북 ,충북-제주를 보면 공연 역시 저조한 현상을 보인다.

부산의 경우 무용단체로는 예총지부와 시립무용단, 창작무용연구소, 하야로비

등을 들 수가 있다. 예총의 무용협회는 주로 무용연구소 원장과 그 문하생들로 이

뤄걱 있-대학의 전공교수들은 참여치 않고 있는데, 연 1회의 정기창작공연과

중앙우수단체초청공연이 있을 뿐이다. 시립무용단은 ' 86년의 경우 포항제철공업

아트홀에서 (바람이어라)를 공연한데 이어, (있으랴 하더면 가랴마는)을 부산시민

회관에서 공연했다. 역작을 만들려는 안무자의 노력에 비해, 공무원 신분인 단원들

의 경우 빈약한 대우가 그들의 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쳐 의욕이 처지는 실정이다.

「하야로비」 현대무용단의 야외공연이 부산 해운대에서 열려 일반의 관심을 모은

것은 특이하다.

16) 「 86 문예연감」 pp.767∼768 참조.
17) 「 86 문예연감」PP.767∼76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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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는 예향이라는 이름답게 한국무용, 발레, 모던댄스 등 3개분야의 공연수준

이 비슷한 정도에 와 있다. 공연단체로는 예총무용협회, 조선대학 무용단 등이 있

고, 무용동호인 그룹으로는 조선-무용과 출신들인 「남도 무등무용단」,한국무용

전공의 「빛고을 현대 무충단」 발레전공의 「땅스로불」,「시나브로」,「아라베스크」

가 있다. 특히, 광주는 한국 발레의 메카'라고 불릴만큼 발레인구가 많고, 그 공연

이 활발하다. 전국 어디를 가나 한국무용이 성한데 비해, 광주만은 발레가 열기를

띠고 있다.

광주의 무용이 다른 지역보다 활발하게 된 것은 지방대학으로서는 최초로 조선

대하에 무용과가 생기면서부터이다. 72년 개설이후 5백여명의 졸업생을 배출시

켰고, 매련 9꿜 전국학생무용경연대회를 갖는가 하면, 매년 중앙무대에도 진출하

고 있다. 현재 광주에는 광주와 전남의 무용발전을 위해서 전남대에도 무용과가

생겨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시립단체로 직업 발레단인 광주시립무용단은 그동안 (잠자는 숲속의 미녀), (지

젤), (세레나데)와 창작발레인 (춘향전), (심청전) 등 총 37회의 공연을 가졌다.

그 외에 매년 10여회의 개인발표회가 열리고 있고 이 지방 무용인들의 연합발표

무대로 연 3회째 열리고 있는 기독교 빙송주최 무등무용대축전같은 큰 규모의 핼

사가 있다.

그밖에 광주무용인들이 모이는 행사로는 호남예술제와 조선대 주최 콩쿨이 있

다. 그러나 콩쿨이 지나치게 사설학원간의 경쟁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다. 현재 광주에는 무려 10여개의 사설무용학원이 있다. 또한 두개의 무용협

회로 갈라져 있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즉 조선게학교 무용과와 차원운영자들

이 소속된 사단법인 한국무용협회 광주직할시 전남지부와 광주시립무용단이 주축

이 된 전남 광주직할시 무용협회로의 양분현상은 겉으로 보기에도 바람지한 것은

아니다. 18)

한편 지방무용활동의 문제점은 대체적으로 비슷하다. 첫째 기존의 무용단체들은

순수한 무용인들의 구심점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분야의 문

화예술인단체들도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어서 반성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무용단

체의 화합은 지역무용발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무용활동에 대

한 지원문제이다. 아직도 몇 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무용이 관객들로부터 호응을 받

고 있지 않다. 공연에서의 수입금이 적은데다가 비교적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무

18) 「객석」1987년 6월호 PP.112∼1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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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공연의 특성상 지원금이 없이는 발전이 어려우므로 이를 위한 지원방안이 요청

된다. 특히 럭키무용단과 같이 그 지역의 기업인이 무용단을 창립해서 지원하는

방립은 현시점에서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시립무용단의 경우는 하급직 국가

공무원에 준하는 적은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우수한 무용인을 유치하기가 어려

운 실정이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공무원 봉급의 인상과 함께 단원급료도

인상케 한 광주시의 봉급인상 조례개정은 특기할만하다. 지금까지 광주시립무용단

은 초임 17만 4천원이었으나' 88년 1월부터 20만 7척 5백원으로, 안무자

는 38만원에서 61만 8천원으로 오른 것이다, 세째, 모든 공연예술이 다 겪고 있

는 공연장 부족현상이다. 각 지방마다 공연장은 시민회관 하나 정도인데, 그나마

도 이곳에서는 음악, 연극, 무용이 함께 공연되고 있다. 공연장에서는 연습도 있

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연습은커녕 공연 날짜 잡기도 어렵다. 네째, 무용교육

의 문제이다, 지방대학에 무용과가 설치된 곳은 부산(4개), 대구(2개), 경기 (3

개), 충북, 전납, 전북 각1개이다. 또 국민학교에는 무용시간이 없고, 중고등학

교는체육시간 주 3시간에 무용시간을 포함시켜 배정하고 있다. 그래서 중·고교

무용콩쿨대회가 열리면, 전문교사가 없어서 외부강사를 초빙하는 실정이 다.

5. 지방 음악 의 현 황과 가능 성

음악행사 역시 다른 공연과 마찬가지로 서울이 전체의 818회 가운데 456회(55.

7%)를 차지한다. 지방에서는 부산이 70회(8.6%)로 가장 많고, 대구 65회(8%),

광주 44회(5.4%),충남과 전북이 자각 32회(3. 2%)이다.19) 여기서 음악분야에서

도 서울집중 경향이 심함을 보여준다. 또 서울을 비롯한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등 대도시에서 개최된 음악행사는 652회로 전체의 79. 8%를 차지하여 대도시 편

중현상을 뚜렷하게 나타낸다. 그외의 음악행사 주요 개최지를 지역별로 보면, 경

기는 수원, 안양, 충북은 청주, 전북은 전주, 이리, 전납은 목포, 여수, 경북은

경주, 경남은 마산 등이 있다.

분야별 음악행사의 지역별 현황은 먼저 독주에 있어시 서울 146회로 총 독주연

추회 201회의 72.6%를 차지한다. 지방에서는 부산 17회(8.4%), 대구 11회(5.5%)

광주 10회 (5 %), 충남 7회 순이지만 , 인친 -전북 -전남 -경북지역에서는 독

19) 「 86 문예연감」P.6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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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회가 한번도 없었다. 인천은 시울에 흡수되었고, 전남과 경북은 광주와 대구 등

도시권에 흡수된 것 같다. 관현악 연주는 서울 87회(49.7%)로 절반이고, 부산 13

회(7.4%), 광주와전북이 각카 11회(6. 3%),충남 10회(5. 8%),경남 9회(5.1%)

순이다. 실내악연주 역시 서울 63회(70%)이고, 부산 8회(8.9%),대구 7회

(7%)이다. 오페라부문은 음악행사의 3. 5%인 29회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

울18회(62%),부산 4회(13.8%),대구 3회(10. 3%),광주 2회(6.9%)의 순위이다.

오페라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 지역적인 편차가 크다. 서울과 지방의 연주

활동을 비교해 볼 때 지방이 우세한 부문은 성악 뿐인데 서울이 102회, 지방이

103회이다.20)

음악단체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전체 340개 가운데 36.2%에 해당하는 123개

가 서울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에 42개(12. 45/0),부산 36개(10.6

%), 강원 32개(9. 4%),경남 19개(5.6%),충남15개(4.4%), 경기 13개(3.3%),

전북과 제주지역에 자각 12개(3. 5%)가 있으며, 그외 지역은 10개미만이었

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부산보다 많은 42개로 두번째로 높은 밀집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경북이 3개인 것은 음악활동이 거의 대구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뜻한다.

그외 음악단체가 32개나 모여있는 강원지역은 23개가 성악단체로 시 .마을단위의

합창단이어시 이채롭다.21) 따라서 다른 분야에 비해 음악은 서울편현상이 덜하

다고 하지만 대도시 편중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국악단체도 79개 가운데 35.4%인 28개 단체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22)광주

치 예를 들면 국악의 본 고장이면시도 국악인의 대부분이 상경 (上京)한 상태라고

한다. 또한 전남지역에서 국악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는 남도고 국악과와 긱

남게 국악과가 있다. 그외에 사설국악원이 광주에 15개, 전남에 20여개소가 있고

시에시 운영하는 광주시립국악원과 목포시립국악원이 있다.

한편, 최근 지방음악계의 두드러진 현상으로는 부산, 대구, 인친, 전주, 광주,

청주, 수린, 목포, 대전, 마산 등의 시립교향악단의 활동이 활발해졌다는 걸이다.

그러나 지방교향악단의 고질적인 발전저해요인인 재정난과 단원확보문제, 공연장

의 부족현상은 여전히 큰 문제점으로 남는다. 총 175회의 관현악 연주회의 절반

인 87회가 서울에 짐중되어 있다.23) 또 지방교향악단은 중앙에 비해 여러가지 면

20) 「 86 문예연감」PP.710∼715 참조.
21) 「 86 문예연감」PP.726∼727 참조.
22) 현대사회연구소,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문화 육성방안연구」P.89참조

23) 「 86 문예연감」P,71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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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떨어질 수밖에 얼다. 우선 그 규모를 보면, 부산, 인친, 대구시향이 단원

80∼90명의 3관편성이고, 나머지는 40∼60명의 2관편성의 교향악단이다. 이에

비해 서울시향과 KBS는 1백20명 규모의 4관편성이다. '62년에 창단되어 지

방악단 가운데 가장 오랜 연륜을 지닌 부산시향은 지난 ' 80년 단원선발시 급료조

정 등으로 한때 해체되는 위기를 겪었으나, 81넌에 다시 창단되어 오늘에 이르

고 있다. ' 83년 이후 3회나 서울무대에서 공연했고' 85년에는 대한민국음악제

에서 초청공연을 가졌다. 인천시향도 원로지휘자 임원식씨(68세)를 맞아 활기를

띠고 있으며, 대구시향도 ' 85년 1월 서울 호암아트홀에서 두번째 순회공언을 가

졌다.

각 지역의 음악단체 가운테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거나 지방음악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모임을 보면, 부산의 프로무지카실내합주단, 인천음악동호인회, 대구바로크

관현악단, 인천산내들합창단, 충북호산나합창단, 대전쳄버오키스트라, 강원금요음

악감상회, 전주도드리회, 목포목요음악회, 제주실내악단 등을 들 수가 있다. 이

가운데 인천음악동호인회나 원주금호음악감상회, 전주도드리회, 목포의 목요음악

회는 순수한 음악애호인들이 모여 고전음악을 감상하고 연구발표를 하는 단체들이

다. 특히 전주의 도드리회는 전통음악과 춤의 감상연수 및 그 의미를 찾겠다는 젊

은이 들의 모임으로서 특이하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지방음악의 진흥방안을 찾아본다. 첫째 그 지방의 음악

문화가 그 지방의 전통에 기반을 두고 성장한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음악문화의

서울집중현상과 그로 인한 회일화문제, 그리고 양악 일변도의 교육은 지방음악발전

의 저해요소가 된다. 따라서 국악과 양악의 균형된 발전을 모색해야 하고, 서울을

모방하지 않는 그 지역 특유의 전통에 기반을 둔 음악이 성장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재원이 없는 음악단체들의 음악공연을 위한 기업의 후원이 절실하다.

6 . 지 방 문 화 공 간 의 실 태 와 문 제 점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제는 문화공간의 확충에 있다. 공연활동을

할 수 있는 무대가 있어야 하고, 미술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주민들은

예술품과 전할 수 있게 된다. 문화향수를 위해 주민들이 제일 먼저 찾는 문화공간

이 모두 부족한 실정이다. 참고로 문화공간에 대한 지방예술인들의 만족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미술관에 대해서는 81.7%가, 공연장에 대해서는 78. 4%가,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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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73. 2%가, 음악당에 대해서는 86.7%가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

는 것이다. 다만 극장에 대처서는 58%가, 체육관에 대해서는 41.7%가 각자 보

통'이라는 응답을 하고 있다. 24)이는 문화예술활동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

는 문화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특히 음악당이나 미술관에

대해서 80%이상의 지역문예인들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음은 문화공간의

확충이 매우 중요함을 나타낸다.

현재 각 지방의 문화공간은 공연이나 전시를 목적으로 건립한 문예회관이 아니

라 시민들의 모임을 위한 시민회관이 대부분이다. 이같은 경향은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최근에야 음악전문시설인 음악당이 세워지는 실정이

다. 하물며 지방문화공간이야 처음부터 문화예술을 위해 건립된 곳은 아예 없다는

표현이 적당할 것이다.

가. 현 황

현재 지방에 있는 문화 및 예술회관은 22개소이다. 그 중 10개소만이 기존의 시

설이며 나머지 12개소는 건립중 혹은 계획중인 시설이다. 도별로는 전남이 4개

로 가장 많고 부산, 대구, 경기, 충납, 충북, 전북이 각각 2개, 인천, 충북이 자

각 1개소이다.25)또한 특장전문시설은 21개소로 특정한 분야를 육성하는 장소이

다. 이를 지익별로 보면 부산의 수영 야유전수관, 동래 야유전수관, 인천 은율탈춤

전수회관, 경기 양주별산대전수회관, 충북 충주전통무예택견도장, 난계국악당, 충

남홍성문화회관, 백제음악당, 추사기 념관, 연정국악원 (대전),부띠국악원, 전북 전

주대사습놀이전수회관, 남원시 국립국악원, 군산국악원, 전남 도립국악당, 광주시립

국악당, 목포시립국악원, 무안군립국악원, 진도무형문화재전수회관, 경남 고성오

장대전수회관, 밀양민속예술보존회관, 진주무형문화재전수회관, 가산오광대전수회

관(사천),충무무형 문화재전수회관 등이다.

현재의 이들 문화공간의 황용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는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

이다. 우건 황주의 예를 들어 보면 시민회관 남도예술회관이 있으나 시민회관은

공연장이 아니라 행사장으로 변모한 지 오래이고 좀 낫다는 남도예술회관은 비좁

은 데다가 시설이 나빠 폭주하는 예술활동을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다 26)는 것이

24) 한국문화예술진흥원·신구전문대학, 전게서 P.192 참조.
25)한국문화예술진흥원「지방문화시설실태조사 및 균등배치연구(최종보고서)」, (1986.9)

P.26참조

26) 월간「藝鄕」1988년 3월호 P.70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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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팡주시는 총 7친만원을 들여 시민회관 옥상에 연습공간을 만들고 1층에는 전

시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71년에 준공된 시민회관은 객석의 8백석으로 이 지역에

서 가장 큰 공연장이다. 그러나 광주시민회관에서 열리는 공연은 남도예술관에서

공연하는 회수의 3분의 1정도이다, 시설이 낡아서 이용자 수가 줄어들기 때문이

다. 따라서 예술활동을 위해 건립한다는 취지를 벗어나 대관의 70%가 일반행사이

다. 반면에 남도예술회관은 각종 공연예술의 신청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87년 한해동안만도 170여건, 전시 80여건을 치른 것으로 밝혀졌다.

남도예술회관은 건평 1친 1백령에 5백 72석280평규모의 공연장과 총 211평의

전시실 5개를 갖추고 있다. 광주의 소극장으로는 극단 「드라마스튜디오」가 ' 87년

에 연극전용 소극장의 문을 연 후 거의 매일 공연을 하고 있다. 규모는 객석 170

석에 건평 40평의 크기이며 분장실, 조명실, 샤워실까지 갖추고 있다. 지방의 문

화공간 가운데 대표적인 공연예술무대가 되고 있는 대부분의 시민회관들도 지역

예술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민회관은 '시설이 미비하며 더럽고

낡은 데다가 공간배치마저 잘못돼 어느 하나 대수술을 가하지 않으면 쓰레기통이

되기 일보직전' 이고27)목포시민회관은 '도저히 공연을 생각할 수 없는 광장이고

따로 공연장이 없버 공연할 수 없다.(연출가 김창일)는 실정이며, 공연시에는 청

중의 반이상이 서서 관람하는 등 도저히 무대예술행위를 할 수 없는 강당에 불과

한 곳-목포시립무용단장 정예례)이라는 평이 다. ' 82년에 준공된 목포시민회관도

1억 9칠만원을 들여 목포공설시장을 개조한 것으로서, 건평 1천 1백여 펑 가

운테 예술공간이 7백평이고 나머지는 반공연맹, 유도, 권투, 태권도, 검도부 등

각종 단체와 매점이 있다. 목포시민회관이 예술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하기 위

한 대안으로서 목포예총 김암기 지부장은 애초에 공연장은 구식에 있고 매점이 중

앙에 있는 잘못된 건물구조다. 매점을 전시장으로 쓰면 시민회관이 쓰레기장화 되

는 것을 막을 수 있다.28)고 했다.

그러나 여수시민회관의 형편은 매우 다르다, ' 87년 5월 총공사비 36억 5천만

을 들여 지은 여수시민회관은총건평 Z천 6백 50평에 객석 1친 14석으로 보

기드문 시설을 지니고 있다. 음향 방음장치와 스크린 자동화 조명탑 등 전국의 어

느 시설보다 우수하다는 평이다. 대관료는 공연장의 경우 1일 5∼10만원선이고

영사기, 퍼아노, 조명은 각각 1회 사용에 2, 3, 5만일이어서 야간공연은 20여만원

27) 월간「藝鄕」 88년 3월호 P.31참조.
28) 월간「예향」 88.3월호 P.7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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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든다.

전북 전주의 경우는 예술회관이 공연 및 전시공간으로 사용된다. 전북도청 뒤의

시내 중앙의 교통이 편리한 곳이어서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 82년 준공되어 1∼2층은 전시공간으로3층은 예총사무실로4--5층은 공연공

간으로 사용된다.

한편 각 지역의 문화공간을 신설하거나 개수를 위한 문예진홍원의 지원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79년에서 84년까지 지원완료된 지방문예회된은 충북종합예

술회관, 전북종합문예회관, 남도문예회관으로서 각각 2억원의 지원이 완료됐다.

종합문예회관이 건립되는 7개소에는 총 1백 4억훤의 예산을 88년까지 지원 완료했

고 특장전문시설건립지역 11개소에는 50억원을 지원했다. 춘천시립문화관을 비롯

한 9개지역 기존문화시설의 개수비용으로는 16억 5천만원이, 무형문화재전수회

관 10개소에는 5억원이 각각 지원되었다.

종합문예회관 건립에 따른 현지의 여론을 살펴보면, 대책없이 무작정 건립을 연

기하는 당국의 늑장으로 문화공간이 부족하여 지방예술이 위축된다고 경고하는

등29) 종합문예회관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러나 이 보도를 잘 살펴보면 많은 문제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충남도는 지난 85년 3월에 해마다 급증하는 대전시

문화예술공간 수요를 감안, 사업비 2백 65억원을 들여 대지 3만 6천평, 연건평

4천 5백 50평, 지하 1층, 지상3층 규모의 종합예술관을 금년 말까지 완공하기

로 화정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말 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사업비

7백억원을 투입웨 오는 92년까지 완공하기로 했다. 계획에 따르면 종합문예회관

은 대극장(3천석), 예술극장(7백석), 소극장(3백석) 등 공연시설 8친 1백 82평

평, 미술괄 및 전시관 4천 6백 97평, 예술자료관 5친 1백 52평, 조각극장 및

야외극장 행정사무실 시설 2천평 등으로 시설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3배 늘어났

고 시설 기준도 세종문화회관을 능가하는 규모이다. 이러한 거대시설의 확장에 대

한 충남도내 문화인들의 대체적인 여론을 보면, 노후시설의 개수 등을 통해 문화공

간 수요증가에 대비한 데책을 세워야 바람직할틴데 그러지 않고 장기계획에만 매

달려 문화공간수준을 크게 낙후시켰다고 비판을 하고 있다. 쳔재 대전시의 문화공

간은 시민회관 6백 67평, 대전문화원 81평, 카톨릭문화회관 I백평, MBC문화공

간 95평, 그밖에 사설전시실 3백평 등 I천 3백여평이다. 이 시설들의 활용실태

를 보면 대전시민회관의 경우는 2월말 현재 1층 대전시실과 소전시실은 금년들

29) 「대전일보」88년 2월 11일자, 사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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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이미 62% (2백 27일)와 65% (2백 38일)의 예약을 했고 2층의 대전시실과 소

전시실도 각각 41%(1백 50일)와 45% (1백 69일)가 예약된 상태이다. 강당과 소

강당, 별관전시실도 이미 20∼30~가 예약됐고 전시실 및 공연장은 4, 5월과 9,10,

11월은 계약이 거의 완료되었으며 대전문화원도 1년 가운데 2백일이 예약됐을

만큼 대전의 문화공간은 초만원이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할 만한 작은 규모의 공

간이 많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는 여전히

크다. 다만 시설과 규모에 걸맞는 문화예술의 전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시설을

활용할만한 인력이나 프로그램의 준비를 갖추어 야 한다는 생각에서 걱정들을 하고

있다. 30)

나. 문화공간의 개선방안

지방문화시설은 지역간, 계층간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문화 향수권 균

점화에 기여하며, 지방 특유의 전통예술을 자생적으로 보존 발전시킬 수 있는 기능

을 지니고 있다. 지방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바로 문화공간의

확충이다. 체육관은 어느 곳에나 있는데 반해 문화공간은 없거나 있다고 해도 제대

로 그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 문화시설의 개선방안을 들면, 첫째, 새로 짓

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시설을 개수해서 하나라도 문화공간을 띠 늘이도록 하는

것이 좋다. 지방의 문화공간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새건물 하나로 예술활동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연극이나 음악 공연은 매머드홀이 아니라도 공연할 수 있

다. 1백석 정도의 규모이면 오히려 청중과 배우나 연주자와의 일체감을 갖기에

더 좋다. 기존문화시설을 보수하고 날아서 쓰지 않는 건물을 개조하는 것도 바람

직하다.

둘째, 문화공간의 내용을 변화있게 채워야 한다. 주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취

미를 갖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 내용이 수준에 못미치거나 흥미를 유발

시킬 수 없으면 주민들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다, 가령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시

민회관운영위원 같은 모임을 통해 공연물 개발에 힘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세째, 문화공간의 문턱이 낮고 가까와야 한다.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를 보면

교외에 떨어져 있는데다가 코끼리열차를 타고 가야 하는 등-교통이 불언하여 좋지

않다. 또 예술의 전당도 마찬가지여서 자가용이 없으면 가기가 쉽지 않은 곳에 위

30)「강원일보」1988년 3월 1일자, 사설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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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해 있다. 이린사례를 반성해볼때 문화공간은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는다. 그렇지 않으면 공연이 있을 때만이라도 공연장과

시내를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배차하는 방법도 생각해야 한다.

7. 전통문화의 보존과 발전

전통사회에 있어서의 축제는 그 시대의 삶의 반영이었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우

리난 축제였다. 굳이 항토문화제나 지방문화제라는 이름을 꿀이지 않아도 생활의

찌꺼기를 여과시키고 내일을 항해 에너지를 재충전시키는 현장에 뿌리를 둔 축제

었다. 그러나 전통사회가 붕괴된 현대에 있어서 역사성도 지역성도 상실해 버린 채

원형만 복구시킨 항토축제가 어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반성해 보아야 한다.

축제를 민속축제로만 고정시키면 그 폐쇄성으로 인해서 현재의 생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져 버린다. 전통문화의 계승이라는 것이 어떤 행사나 연희를 역사의

저편에다 고전시켜 놓고 생각한다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여 현대인에게 특별

한 감흥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문화의 계승 또는 축제의 계승을 생각

한 때는 그것이 오글날 현대인의 생활과 연관을 갖도록 창조적인 변용을 해야 한

다고 탄다. 같은 맥락에서 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 발굴 역시 현지 주민의 의식

곡에 른 영향을 주고 긍지를 높여주는 종목이어야 할 것이다.

8. 지방문화예술행사

각 지방에는 종합예술제와 향토축제, 문화제 등이 열러 애향운동 및 전통문화 선

양운동을 한다. 행사는 주고 지역사회의 역사적 인물, 전통, 민속행사 등을 구심

점으로 치러진다. 현재 문예진흥원이 지윈하는 종합예술제 특장부문 경연대회는

모두 12개 종목이고, 지역성, 역사성 및 전통성에 연유된 향토축제 역시 12개 종

목으로 이들 축제는 지역 특유의 민속놀이로 전주민이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축제

이다. 또한 문화제는 향토특유의 전통성을 이어오고 있고 행사로 40여개종목이 지

원을 받는다.

종합예술제 가운테 가장 오랜 연륜을 지닌 개천예술제는 ' 88년으로 38회째를 맞

는다. 이같은 예술제에는 시화전, 시낭송회와 미전, 음악콩쿠르, 무용콩쿠르, 농

악대회, 민요결창 등이 주류를 이룬다. 부산무대예술제 는 부산문화방송이 주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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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제문화제는 백제문화선양위원회가 주관할 뿐, 나머지는 「예총」지부에서 대부

분 맡고 있다. 문예진흥원이 지원하는 특장부문은 예컨대 전북의 농악과 같이 그

지역에서 대표적인 분야로서 지역의 전통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국악협회 전남지부

의 경우는 남도국악제를 9회째, 판소리특장부 전국국악대회를 5회째 열었고 ' 87

넌에는 전국판소러학술대회를 열어 국악대회와 학문적인 체계를 연결시키기도 했

다. 또한 협회 산하에는 전남민속예술보존회가 있고 민요, 농악, 무속 등 남도민

속을 총체적으로 보존한다.

이러한 종합문화제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선 지역문화예술인들이 앞장

서서 붐을 조성해야 하겠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적어도

한 지역의 경연대회 관문을 통과하면 전국적으로 어느 곳에서나 인정하고 권위있는

대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찰 것이다. 전라예술제의 전국농악경연대회에서 입상할

정도이면 당연히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만큼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 또 난파

음악제에서 작곡부분에 입상하면 기성인의 대우를 받도록 권위를 부여하고, 또 주

위에서도 인정해 줘야 한다.

둘째, 모든 행사는 민간 주도로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올해로 13회를 맞

는 충북예술대전은 금년부터 도에서 예총 충북지부로 이관 운영된다. 이같이 도전

이 시행된 지 13년만에 민간차원으로 넘어온 것에 대해 趙哲鎔 충북예총회장은

'지방화시대에 따른 제자리찾기운동' 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도전이 한단계 도약하

는 중요한 단계라는 데에 예술인들은 의견을 같이했다.

종합예술제가 그 지 역의 예술을 진작시키는 모임이라면 향토축제는 전통문화의

가치의식을 고취시키고 화합 , 신명의 마당을 이루는데 기여하는 행사다. 또 공동

체의 단합을 이루고 질서를 유지시키기도 한다. 전통사회에서는 강릉단오제, 은산

별신굿당제와 같은 마을굿이 나 두레굿, 또는 대동놀이를 향토인들의 문화행위로

행해왔으나 일제시대 이후 이런 행사들은 한동안 단절되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

서 다시 뚜황시켜 향토축제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이어가고 있다. 그중의 대표적

인 축제인 강릉단오제는 일제에 의해 폐지됐다가 '67년 任東權교수에 의해 발굴

되어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는 축제이다, 단오제 가운데 (관노가면극)은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인데 원래 강릉관노들에 의해 연희된 민속탈춤으로서 가면극 가운데 유

일한 무언극이다. 강릉단오제는 유래도 깊지만 행사를 리드하는 단체도 순수한 민

간단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74년부터 강릉단오제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2년

잎기로 각계 대표 50명을 위촉해서 행사진행과 예산염출을 책임지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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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년 단오제의 소요예산은 6천만원으로 이 가운데 1친만원의 지원금(문예진홍

금 3백만원, 국비 1백만원, 지방비 6백만원) 외에 5친만원을 지역찬조금으로

자체 조달하고 있다. 참오로 문예진흥원이 향토축제사업에 지원하는 대상(지원금

3백만원)을 보면, 남이장군대제, 서해안붕어제, 여주답교놀이, 강릉단오제, 농자

놀이, 기지시줄다리기, 남원삽동굿놀이, 해남강강술레, 고싸움축제, 안동민속축

제, 밀양아랑제, 제주 영등굿 등 12개사업이다.

향토축제의 현대적 의미는 지역공동체에 대한 애착심 강화와 전통문화의 보존에

있다. 전술했듯이 이들 향토축제는 그동안 일제시대의 금압과 새마을운동 등을 겪

으면서 미신적 행위로 규정되어 배척당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이들

축제를 민간신앙의 측면에서만 보지 않고 촌락공동체가 모두 참여해서 공동체적

삶의 공통성을 찾는 행사로 인정하고 있다. 삶의 현장에서 서로 공감하고 이웃임

을 확인하는 축제로서 단합과 참여의식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향토축제의 문제점은 지금까지 계속되어온 옛모습을 꼭 그대로 지녀야 하는가 하

는 점이다. 주민이 함께 어울려 축제를 즐겨야 하는데도 구경하는 것으로 만족해

야 한다면 결코 축제의 참모습은 아니다. 축제 기간 동안이라도 서로 흉금을 털어

놓고 웃고 즐기는 분위기를 모색하면서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축

제라고 본다. 따라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보다 많이 유도해야 하고 지나치

게 지원금 및 보조금에 의존하지 말도록 해야 찬다. 그리고 지역적 특수성이 보존

되면서 현대적 감자에 알맞는 향토축제로 개발되어야 한 것이며, 장소와 시기는

본래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지방문화제는 지역주민들의 애향의식을 북돋워 주고 향토문화진작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 종합예술제가 축제와 다른 점은 예술성이나 전통성을

고집하지 않고 새로운 축제방식을 많이 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

우 시화전, 가장행렬, 백일장, 불꽃놀이, 가요콩쿨, 각종 체육대회 등이 맏아 븐

래 지방문화제의 의미를 잃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현재 전국에서 펄쳐지고 있는

지방문화제는 87개에 달한다. 문예진흥원은 ' 87년도에 이 가운데에서 36개 문화

제에 4친 1백 30만원을 지원했다.

지방문화제의 문제점 역시 그 지역의 전통과는 관계가 없는 종목이 있다는 점과

계속적인 지원으로 오히려 자생능력을 상실하게 한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

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방문화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지방문화제 내용을 지도하

고 지원액수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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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무형문화재

문화재보호법 1조에 의하면 무형문화재는 연극, 음악, 무용, 공예 등 무형의 문

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을 가리킨다. 1964년에 종묘제

례악을 중요무형문화재 1호로 지정한 이후 ' 88년 2월말 현재 국가지정중요무형

문화재로 지정될 것은 음악 17개, 무용 5개, 연극 15개, 놀이와 의식 19개, 공

예기술 24개, 음식과 무예 3개종목 등 총 83패종목이다. 중요무형문화재이 기능

보유자(인간문화재)를 자 지역별로 보면 서울 64명, 부산 9명, 인천 3명, 강원

3명, 경기 9명, 충남 5명, 전북 3명, 전남 13명, 경북 3떵, 경남25명, 제

주 3명 등 173명이다.31) 무형문화재 83개증목중 33개종목(40%)이 시울에 밀접

되어 있는 이유는 조선조의 종묘제례악이나 처용무 등 대표직 음악과 춤이 전승되

고 있는데다가 지방의 전통문화가 붕괴되면서 기예능보유자들이 삶의 터전을 서울

로 올긴기 때문이다. 또한 이북5도의 무형물화재들, 예컨대 북청사자놀음, 서도

소리, 강령탈춤, 봉산탈춤, 은율탈춤 등의 기예능보유자들이 서울로 피난을 와서

정착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중요무형문화재 보호 관리를 위채 문화재관리국은 긴

재 보유자들에게 생계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예능을 발표한 때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보유자의 생계보조금은 20만원이고 사망시에는 장케보조금 50만원을 지급

한다. 문화재보호법 24조에 의하면 보유자는 그 기예를 전수생에게 전수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전수장학생에게는 잎 3만윈의 전수장학금이 지급된다.

국가지정문화재와는 달리 시·도지정무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가 되지 않은

것 가운데 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관할구역 안에 있고 무형문화

재로"1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문화재인윈회의 자문을 거쳐 지

정한 것이다, 시· 도지정 무형문화재 현황을 보면 다음 페이지의 (표)와 같다.

종목별로 보면 음악이 28개종목으로 가장 많고 공예기술이 16개, 놀이와 의식 14개

이다. 음악의 경우는 국가지정 17개보다 11개가 많지만 연극은 지방에 단 1개종

목도 없다.

한편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서 조직된 보존회는 ' 87년 1월 현재 43

개 단체였는데 2월말 현재에는 47개에 이르고 있다. 무형문화재의 보존에 대한

관심이 개인단위에서 단체로 옮겨짐에 따라 단체의 수도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

31) 문화재관리국, 「중요무형문화재현황」1988.2, P.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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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

88.1.31 현재

분야별

시도별

음악 무용 연극 놀이와의식 공예기술 음식과무예 계

지정 인정 지정 인정 지정 인정 지정 인정 지정 인정 지정 인정 지정 인정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

1

1

2

2

2

6

3

5

2

3

4

1

3

4

4

11

1

5

2

6

1

1

1

2

1

1

3

1

1

2

4(1)

3 (2)

14

1

3

1

4

1

2

8

3

2

2

9

3

2

2

1

1

2

2

1

2

3

5

2

1

2

2

3

5

7

12

12

7 (1)

8 (2)

20

1

1

3

2

5

7

13

13

12

7

9

계 28 4 1 3 4 14(3) 24 15 16 6 8 66 (3) 93

자료 : 문화재관리국「중요무형문화재 현황] 1988.2참조 ※ ( )안은 단체종목

다. 각 분야로 보면 음악 10개, 무용 2개, 연극 14개 놀이와 의식 21개 등이며

특기한 만한 사실은 이들 47개 단체 가운데 서울에 소재한 보존회는 8개이고 나

머지는 전부 지방에 산재하고 있다는 점이다.32)

무형문화재는 유형문화재에 비해 발굴조사도 더더고 지정도 소홀한 수가 있다.

우선 쉽게 눈에 띠지 않고 인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 경우는 더구나

전문가도 없고 산업화로 인해 농촌사회가 붕괴되어가기 때문에 민속의 보고도 메

깔라가고 있다. 충북의 경우는 단 한 건의 도지정무형문화재가 없다. 민요나 농약'

공예 등은 민가에 매장되어 있는 터인데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불행한 일이

다. 전통사회가 무너지고 농촌의 민속이 도시문화로 밀려남에 따라 무형문화재로

지정해야 할 자원이 쓸모가 없어져 소멸되어 가고 있다. 시·도의 무형문화재의

발굴을 위해 지방대학의 전문학자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하고 이를 지정하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 지정된 무형문화재의 기능보유자에게 생계보조

32) 문화재관리국, 전계자료 PP.105∼1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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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이외의 생활수단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연종목은 상설공연장을 통해

공연케 하고 출연료를 지급하며 , 공예품은 향토특산품으로 도가 추친하띠 판매할

수 있는 진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86년 11월 처음 지정된 향토술담그

기' 종목에 대해서는 지방의 민속촌 안에서 판매할 수 있도루 해주는 한편, 기타

향토축제나 지방문화제, 종합예술제 등의 행사가 있을 때 일정한 장소에서 시식하

도록 허락하는 것도 무형문화재 보호를 위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10. 지 방문 화의 평가

이상에서 논술한 지방의 문화예술 실태를 보면 지방문화가 중앙보다 뒤떨어짐을

명백히 알수있다. 그이유는첫째 인적자원의 부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문

인 세 사란 가운데 두 사람은 서울에서 살고 있는 셈이고33) 미술인들도 절반 이상

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34) 음악과 무용, 역시 전문인 40%이상이 시울에 거주

하고 있다. 이같은 인적자원의 서울편중 현상은 전국의 문화를 획일화시키는 부작

용을 빛을 수밖에 없다. 지방문화가 서울화 내지는 도시화가 되어 그 아류로 전락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적자원의 화보를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하겠다.

떠구나 서울의 문화가 산업사회의 부정적인 양상만을 대했을 겅우 문제는 더욱 심

각해 진다.

둘째는 문화공간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주민들이 문화예술과 일차적으로 만날

수 있고 문화공간이 없이는 문화를 향유한 수가 없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 86년

한해동안 전국적으로 열린 미술전시 가운데 52%가 서울에서 열렸고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4개직할시에서 23%나 열러 전체 75%에 해당하고 전시활동이 대

도시에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문화활동의 도시 밀접현상은 순전히 문

화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역문예인 80%이상이 문화공간의 부족을 지적하

쵸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문화공간이란 꼭 전시장이나 공연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촉매운동의 거점이 되는 시민회관, 군민회관, 복지회관, 청소넌

회관, 마을문고회관 등에 이르기까지 문화복지를 일한 공간이면 다 포함된다. 지

방에서 종합문화센터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문화원은 147개인데 ' 87년 한해

동안 6억 6천만원의 문예진흥기금이 지원됐다. 이 문화원을 지방문화를 종합적으

33) 현대사회연구소, 전계서 P.57.
34) 상동 P.9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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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전시킬 수 있는 거점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육성

책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지방 문예인을 육성하여 문화운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문화공간의

확충을 통하여 문화혜택의 균점화를 이루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문화향수권에 대한 지역인들의 바람이 더욱 상승할 것이므로 누구나 문화의 혜택을

받을 수-있는 제도적 뒷받침은 더욱 절실한 과제가 될 것이다.

Ⅲ . 지 방문 화의 발전 방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지방문화는 새로운 가능성을 지니게 된다. 문화예술의

중앙집중화 칟상 속에서 오랫동안 소외되어온 지방문화가 주체성에 대한 눈을 서

서히 뜨게 될 것이 당연하다. 지금까지 관용적으로 써온 지방문화의 '찌'방'이란

맡 자체가 '서울'에 대한 대칭적 개념이고 지방문화는 서울문화와의 상대적 관계

헤서 인식되고 있다. 또 지금까지의 지방문화란 일부 지방문화인들의 영역화대를

위한 것으로 오해되어 왔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방문화는 자연환경과 역

사의 차이, 또한 이에 바탕을 둔 지역 특유의 감성과 관념에 말미암은 지역특유

의 문화를 말한다, 원래 지방적 특성의 문화는 자생한 것이어서 생명력이 강하고

지방인 모두가 향유하는 문화로 성장 전수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한 지방문화를

제대로 꽃피우지 못한 것은 일제의 우리 문화 말살정책과 근대화 산업화 정책의

조급성, 그리오 서구문화의 무차별적인 유입 때문이다, 더구나 요통 , 통신사설의

발달에 따라 문화권이 확대되고 서울을 중심으로 일일생활권이 형성됨에 따라 서

울문화가 지방으로 확산하면서 지방의 전통이나 환경의 특수성의 비중이 약화되고

획일화된 문화를 이루게 됐다. 지방문화, 보다 나은 '삶의 질'에 대한 지역 주민

들의 욕구를 동등하게 층족시켜 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당위성은 더욱 증대한다

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그러한 방안을 찾아 본다.

1. 지방문화를 위한 정책

첫째 행정조직이 정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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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직제에 문화부의 신설이 검토되고 있지 만 지방자치 단체 (도청)에 문화재과의

부활과 아울러 시 ,군에 은화재계 신설 또는 문화전문직의 배치가 아쉽다. 지방문

화의 육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문화사업 업무를 도청의 2개 계에시

맡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 ' 81년에 없어진 문화재과의 부활이 요청된다. 충청

일보에 의하면 '충북도의 문화재과는 지난 ' 81년 11월 폐쇄되고 그 기능이 문화

공보실로 옮겨져 문화계와 문화재계에서 분담하고 있다. 도문화재계를 보면 별정

직 5급 상당의 문화재연구관 1명, 조경전문 1명, 건축기사 1명, 임업직 1명

등으로 전문직은 수명에 불과하다.35)고 밟히고 있다. 더구나 문화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도 인사원칙상 오래 근무한 수가 없기 때문에 업무에 대하여 어느정도 알만

하면 자리를 뜨기가 쉽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문화업무는 예술행정학과 출신이 맡

아야 하고 이들이 전문 큐레이터가 되어 문화행사를 기회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

것이다. 참고로 영국에는 예술행정가가 5천명 이상이나 된다.36)

둘째, 관계법규가 개정되어야 한다.

지방문화진흥법이 제정되어 문화공간 및 문예활동 기부금에 대한 면세조치, 각

종 시설의 공개를 의무화시키는 방법 등도 생각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문화에 대

한 정책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는 의견도 있지만 현시점에서 정부의 관여는 어

쩔 수 없는 형편이라고 본다.

2. 기업과 문화예술의 만남

수년전 재변 한분이 '기업으로 벌어들인 이윤을 꼭 사회로 환원시켜야 할 의무

는 없다'고 해서 물의를 빛은 적이 있었다.

만약에 프로야구를 지원하는 것처럼 기업마다 연극, 무용, 합창단을 만들어 문

화예술을 육성하고 지방을 순회공연하면 지방문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 기업

은 근로자의 여가선용을 위해 근로자들로 구성된 순수한 아마추어 연극운동이나

합창단을 통해 정서를 순화시키는 방안을 재고해 봐야 할 것이다. 또 예술특기자

를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그들이 중심이 된 서클을 만드는 것도 삶의 질을 높

이는 한 방법이 되리라고 본다.

35)「충청일보」 [88년 3월 4일자.
36)존피크, 이주혁 역「예술행정론」, 현암사, 1984. P.4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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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단체

지방의 문화단체는 현실적으로 지역문화육성을 위해 절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단체들은 친목위주이고 문화적 이해를 함께하는 단체가 아니다. 즉 행사

를 치르는 일에 몰두하고 문화향상을 위한 예술가의 동원이나 프로그램의 작성에

는 즌 힘이 못된다. 예컨대 전국의 147개 문화원의 예를 보면 종사자의 45.3%가

고졸 이하의 학력이고 49. 8%가 40만원 미만의 소득자들이다. 또 자신이 문화활동

에 대해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7. 8%일 뿐이다.37) 경기도의 문예중홍

5개년계획 ( 87∼ 91)에 의하면 현재의 문화원 21개를 91년까지는 31개로 늘이고

조직강화를 위해 시장, 군수를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기관장 및 문화예술인을 자문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것 이 다. 또한 문화원으로 하여금 향토문화제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주관하게 하고 기본시설을 확보하여 명실상부한 지역문화센터의 기능을 갖

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계기로 수원, 안양, 부친 등에

시립국악단, 무용단, 교향악단을 만들어 지방예술활동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은 우선 지방에서의 문화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관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어아 한다는 점이

다. 즉 분위기 조성과 장기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것이지 직접 프로그램을 만든다

든가, 행사를 주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4. 지방문화의 향토성

문화란 결국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이룩되는 가치의 축적이고 예술도 일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창조되고 표현되기 때문에 지역문화는 그 지역의 사회적 특성

이나 자연적인 특성을 잘 표현해야 한다. 그러나 전통사회가 무너지고 모든 분아

가 중앙집권주의로 흘러 서울만이 비대해지자 지방문화는 스스로 문화를 이끌어갈

능력끌 상실해 버렸다. 더구나 지방은화를 이끌어갈 인력들이 대부분 도시로 빠져

나가고 문화의 공동화현상을 빛게 되자 저급한 서울의 대중문화가 지방으로 흘러

가서 지방고유의 문화는 상실되어 가고 있다. 다시 말하거니와 지방문화는 지방

특유의 문화적 전통을 바탕으로 한 문화라야 한다. 판소리의 등용문으로는 전주대

37) 강신표, <한국문화촉매자생태조사연구>, 「예술비평」86년 봄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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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습놀이가 가장 권위가 있게 되고, 남화의 권위 인정은 전남에서 이루어지는 식

으로 독특한 지방문화가 부활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수했던 작품들이 지방을

배경으로 했거나 옛부터 내려오는 민요나 전설 등을 묶어서 재탄생시킨 것임을 상

기한다면 지방문화의 가능성은 당연히 높아진다. 朴景利의 (토지)와 같은 작품은

지방문화를 다시 엮은 것이 아닌가. 아직도 잠재해 있는 향토문화를 발굴하고 여

기에 바탕을 둔 지방문화를 재창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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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수록한 논문들은 ' 88년 5년 30일에 있었던 문화부의 기능과 조직에 관

한 토론회의 발제논문이다. 이 토론회는 신설될 문화부가 해야될 일들에 관한 문

화예술계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모임이었다.

그동안 문화부의 신설을 촉구하는 여론이 많았다. 사실 70년대이래 경제성장과

함께 우리사회의 문화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 났으나 공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국민의 의식과 행동에 미치는 문화의 영향력이 매우 큰데

도 불구하고 정부의 문화에 대한 정책적 인식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

서 문화행정부서의 독립이 절실히 요구되었던 것이며 이러한 여론을 바탕으로 제

6공화국정부는 문화부의 신설을 공식적으로 약속하기 에 이르렀다.

이런 배경에서 공식화된 문화부의 신설에 대비하여 문화부의 기능과 업무범위

설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여기에 문화예술계의 의견이 수렴, 반영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던 것이다.

물론 이 토론회에서 뚜렷한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문

화부의 행정영역이 우리사회의 문화영역을 전체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문화의

개념을 확장 적용할 것과, 문화행정의 성격이 규제나 통제를 탈피하여 문화의 발

전을 촉진하고 진홍하는 행정이 되어야한다는 점, 순수한 예술지원에서 한 걸음

나아가 문화향수자를 위한 문화복지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논

란이 많은 부분도 있었고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주장도 더러 있었으나, 이러한 의

견들이 행정개혁위원회를 비롯한 정부기관에 건의되었으므로 문화부를 설치할 때

맏이 반영되리라 믿는다. 앞으로도 이리한 논의들은 계속되어야할 것이므로 이 논

문들이 하나의 밑거름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여기에 수록한다.



문화부의 기능과 조직

문화 부의 기 능과 조직에 관한

토 론회를 개최하 면서

이 종 인*

오늘 이 자리는 '문화부의 기능과 조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개토론의 기회

를 갖는 최초의 모임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라 하겠읍니다.

이 중요한 모임에 동참하셔서 발제해 주시고 토론에 참여해 주실 여러 선생님들

과 방청하시면서 좋은 의견을 들려 주실 내빈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

립니다.

돌이켜 보건대, 문화예술계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문화부의 독립을 요망해 왔

고, 이러한 요망은 마침내 제 6공화국 정부의 공약으로까지 발전됨으로써 문화부

의 설치는 기정사실화 되었다고 하겠읍니다.

따라서 오늘의 논의에서는 문화부 설치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문

화예술계를 포함한 국민적 합의를 본 것으로 간주하여 논외로 하고, 단만 앞으로

설치될 '문화부의 정책과 행정영역, 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

가'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발제하시고 토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힐

재의 문화공보부에서 분리될 국가의 공보기능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논의될 문제

라고 생각되어 제외하였다는 점을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되는 문화부가 다루어야 할 문화정책은 양질의 문화가 창출·공급·향유될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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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적절하게 마련하여 제공하는데 일차적인 정책의 목표가 있

다고 볼 때, 문화정책은 문화와 예술 그 자체만이 아니라 문화환경의 영역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며, 국가나 정부가 특정문화개념을 강요하거나 집단적 가치결정을

대행해서도 안 된다는 것에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문화행정의 기능을 창작·보존·훈련·보급을 촉진 지원하는 것이라고 볼

때, 급격하고 신속하게 전개되는 문화적 현상과 새롭게 요구되는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고, 산업화와 국제화에 따라 변화될 시대적 및 사회적 변화에 대처할 수 있

는 미래지향적인 문화정책과 문화행정의 기능과 조직이 마련되어야 하겠다는 생각

입니다.

한편 문화부의 독립을 공약했다는 것은 국가의 최고정책 결정기관이 문화의 중

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본다면, 여기에 필

연적으로 부수되는 국가의 문화예산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봅

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가 소홀히 생각해 왔던 일과 자금의 여력이

없어서 뒤로 미루었던 일들을 과감하게 -결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오

늘 이 자리에서는 그런 일들을 찾아내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의 토론회를 마련하면서 발제하실 분이나 토론하실 분들깨

주최측으로서 사전에 어떤 입장을 표명한 바도 없으며, 어떤 시안을 제시한 바도

없다는 점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토론은 완전히 개방되고 자유로

운 분위기 속에서 찬·반의 의견개진과 수정·보완의 의사표시가 활발하게 전개되

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물론 이와같이 중대하고 광범한 문제를 불과 몇 시간 동안 토론해서 끝맺을 수

없다는 점도 잘 알고 있읍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의 논의는 논

의의 시작입니다. 더우기 정부조직기구에 관한 문제는 국가적인 배려와 고도의 전

문적인 검토가 수반되는 것인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은 앞으로 이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다루어 나갈 정당이나, 정부당국, 그리고 새로 발족된 행정

개혁위원회와 같을 기관에 참고 및 건의자료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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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자리에서 앞으로 문화부의 조직과 기구를 다루게 될 관련기관들에게 부

탁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정책을 어느 한 부분에 시점을 고정시키고 평면적이며

단선적 (單線的)으로 접근하지 말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문화를 보는 안목도 거시

적이고 장기적이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문화부의 기능에 관해서도 상상이나 추

상적인 가정에서 출발해서는 안 되고, 과거와 현실을 분석하고 미래를 정확하게

전망하면서, 지나치게 기존행정 영역을 고수하려는 행정풍토가 불식되고 소망스러

운 문화부가 탄생되도록 노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좋은 성과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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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술 , 문 화촉매 . 청소 년문화 , 인문 과학

김 문 환*

<세목>

Ⅰ.머리말

Ⅱ.예술정책

Ⅲ. 문화촉매운동정책

Ⅳ.청소년문화정책

Ⅴ. 인문과학정책

Ⅰ . 머 리 말

문화부를 신설함에 있어서 그 기능과 조직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

는 심포지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자에게 위촉된 영역은 예술, 문화촉매, 청소

떤 그리고 인문자학분야이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없을 것 같은 이 분야들을 정책적 차원에서 고려함

에 있어 필자는 우선 예술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랫동안 한 인간이 주체적으로

사회생환 내지 정치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갖춰야 할 기본요소들을 교육하는 과목

들인 리베랄리움 아르티움'이나 육예(六藝)체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다는 것

을 상기시키고 싶다. 더군다나 문화부 신설의 기본취지가 인간생활에서 밀수불가

결한 기여를 제공하는 분야들이 그동안 소홀시되어 왔음을 반성하고 이를 촉진함

에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참으로 사람답게 사는 생활을 진작코자 함에 있다면, 그

역시 충분치는 못했으나 상대적으로 볼 때 자연과학이나 심지어 사회과학분야에

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미약했던 인문과학분야의 중점적 육성은 결코 간과 될

수 없다. 양보다는 질의 차원에서 인간생활에 기여한다는 근본취지에서 서로 상통

할 뿐더러, 이제까지 소홀시되어 왔다는 점에서도 현실적으로 상통하는 이 두 분야

* 서울대 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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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새롭게 시작하는 문화부의 불가결한 기본영역으로 삼는 것은 그 타당성이 인정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두 분야는 공통점만큼이나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필자는 이를 일단 장절을 달리해서 다루고자 한다.

II. 예술 정책

예술활동을 정책적인 차원에서 다루고자 할 때, 우리는 먼저 그것이 생산·매

개 , 소비라는 세가지 국면으로 분리되어 고찰될 수 있음을 전제코자 한다. 필자가

일단 예컨대 창조, 비평 , 감상 등의 전통적 표현을 빌리지 않은 것은 그러한 용어

들이 자칫 예술활동과 관련될 여러 사항들을 생활전반과 분리시키는 데 일조해 왔

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1. 예 술 가 정 책

에술은 다양한 사회들의 문화적 주체성과 정신적 유산을 반영, 보존, 그리고 보강하고,

표현과 소통의 보편적 형식을 성립시키며, 온갖 차이들 속에서도 하나의 공통분모로서,

모든 사람에게 인류공동체에의 소속감을 준다.

이 귀절은 1980년 10월 27일 벨그라드에서 있은 유네스코총회가 채택한 (예술

가의 지위에 관한 유네스코 권고안)의 한 귀절이다. 이 권고안은 세계적인 차원에

시 예술진흥정책의 기본원칙을 명문화한 것으로, 우기에게도 크게 도움이 핀다. 이

제 그 기본원칙을 요악해 보기로 한다.

국가는 문화발전과 문화적 목적을 위한 여가활동에 기여하는 예술가들의 활동

을 조명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활동들을 격려해야 한다. 여기에는 대중매체와 교

육체제에 의해 수행된 특수한 활동들이 포함된다.

개인 및 사회생활과 발전에서 예술이 차지하는 본질적인 역할을 인정하면서,

국가는 예술가들과 그들의 창조적 자유를 옹호하고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목적을 위해 국가는 특히 예술가들을 위해 보다 큰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

을 채택함으로써, 예술적 창조성과 재능의 개화를 촉진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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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들을 밟아야 한다. 이 자유가 없는 한 예술가들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임

다. 그들의 작업결과들을 향유한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그들의 지위를 향

상시키기 위해서도 모든 필요한 절차들을 수행해야 한다. 국가는 모든 적합한 수

단에 의해 '살의 질'에 관계된 결정들에 예술가들이 좀더 활발한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가는 활용가능한 온갖 수단을 강구하여 예술적 활동

들이 보다 정의롭고 보다 인간적인 사회를 건설하고 평화롭고 징신적으로 풍요고

운 환경 속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려는 국가적 차원의 발전노력에서 그나름의

볼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고, 또한 이를 현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적절한 법적 수단을 통해, 국가는 예술가들이 스스로가 선택한

노동조합이나 전문단체를 구성하고 이에 가입찬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

음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원할 경우, 예술가들을 대표하는 조직들로 하

여금 예술가들의 전문적 훈련을 포함하여 문화정책과 고용정책에 참여하고, 예술

가의 작업조건들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전체적으로는 국가적 계획의 모든 적합한 차원에서, 특수하게는 문화적 분야

의 계획에서, 국가는 특히 문화, 교육 그리고 고용과 관계되는 정책들의 밀접한

협력아래 예술가들을 위한 물질적 내지 도덕적 지원과 협조를 가능케 하는 정책을

규정할 수 있는 조처들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그러한 정책을 위한 정당화와 필요

가 여론화된 수 있도록 정보를 확산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채 교육은 예술가의

작품들을 감상한 수 있는 예술적 인식의 촉진을 적절하게 강조해야 한다. 또한 저

작권을 비롯한 각종 규정에서 인정된 권리들이 침해당하지 않은 채 예술가들에게

도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는 조건들이 마련되어야 하며, 예술가의 직업은 그에 합

당한 공적인 배려를 받아야 한다. 그들의 작업 및 고용조건들은 이를 원하는 예술

가들이 자신의 예술적 활동에 완전히 헌신한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

표현과 소통의 자유는 모든 예술적 활동을 위한 본질적인 전제조건이므로 국

가는 예술가들이 이런 관점에서 인권에 관한 국제적·국가적 법률에 의해 마련된

보호를 분명하게 부여받고 있음을 인정해아 한다.

국가의 문화적 내지 전반적 발전에서 예술활동과 창조의 역할을 바로 보고, 국

가는 예술가들이 개인적으로나 그들의 협회 또는 노동조합을 통해서나, 자신의 예

술을 실천하는 공동체의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조건들을 창출해야

한다. 국가는 지역 및 국가의 문화정책들의 형성에서 예술가들과 연합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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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회와 세계전반의 진보를 위한 예술가들의 중요한 기여를 강조해아 한다.

"국가는 모든 개인들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밖의 견

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기원, 경제적 위치 또는 출생에 상관없이 그들의 예술적

재능의 완전한 발전과 실행을 위패 필요한 기술을 획득하고 발전시킬 수 있고, 차

별없이 자신의 직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상의 기본원칙은 그 권고안의 성격상 예술가를 강조하고 있으나, 실상 예술의

활력이 일차적으로 예술가들이 누리는 복지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부정한 수는 없

다. 그러나 문화적 작업에 적극적으로 관련되는 개인들로서 예술가가 차지해야 한

지위, 다시 말해서 예술가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수입과 사회적 보장에 대한 특별

한 참조와 함께 도덕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귄리들을 포함한 권리들과 자유에

대한 인정과 그들에 대한 배려가 그들의 창조, 표현, 그리고 소통의 자유를 어떤

방식으로든 흥정하는 것과 연결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로서는 다만 특히 인권, 경

제적 및 사회적 환경, 고용조건들을 고려할 때, 예술가들의 불안한 상황을 치유하

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행동이 절박하게 요청되고 있음을 새삼 확인할 뿐이다.

이 방면의 예술정칙은 실무적 차원에서 매체를 중심으로 한 예술분류에 따라 시

행되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경우 조형예술과 공연예술로 대별될

수 있으리라 본다. 문학은 후에 어문정책을 논한 때 별도로 언급하기로 한다.

2 . 예 술 교 육 정 책

이처럼 예술정책에서는 일단 예술가를 위한 정책이 우선순위에서 상위를 차지한

다. 그러나 예술가는 하루 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일단 예술가, 즉

예술작품을 창조하거나 이에 창조적인 표현을 부여, 또는 재창조하는 사람, 예술

로 창조가 자신의 생활에서 필수적인 부분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방식으

고 예술과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고용 또는 연합관계에 의해 묶

여 있거나 아니거나 상관없이, 예술가로서 인정되고 있거나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

람이 되기 위한 예술교육에 대한 배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우리가 예술가정책

애 이어 예술교육정책을 운위함은 이러한 까닭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학교에서,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예술적 창조

에 대할 존중과 예술적 재능의 발견과 발전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모들 수단들이

175



文化藝術論叢 濟1輯

격려되어야 하고, 그것이 효과적일 수 있으려면, 예술적 창조성의 자극은 뛰어난

질을 가진 작품들을 산출할 수 있는 재능을 전문적으로 훈련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요청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국가는 다음과 같은 사항

들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예술적 소질과 재능을 자극하기 위해 고안된 교육을 마련할 수 있는 필요한 조

치들을 강구하는 일.

교육은 예술적 감수성의 발전에 적절한 탁월성을 부여하며 온갖 형식의 예술

적 표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중의 교육에 기여한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모든

적절한 조치들을 예술가들과 연합하여 마련하는 일.

가능한 한 언제나 특수한 예술교과들의 교육을 개설 또는 발전시키기 위한 보

적절한 조치들을 취하는 일.

예술가들이 그들 자신의 전공이나 인접분야 내지 영역에서 최신의 지식을 습

득할 수 있고, 그들의 기술을 개선하고, 창조성을 자극할 접촉을 가지며, 다른 예

술분야에 접근하여 공동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재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장학금을 지급한다든가, 유급교육기관을 마련한다든가 하는 적절한 격려수단

을 개발하는 일 : 국가는 적절한 시설들이 마련되고, 필요하다면 기존의 시설들이

개선, 발전되도록 보살펴야 한다.

예술가들의 특수한 고용상황을 고려하고, 그들로 하여금 필요하다면 다른 활

동분야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면서, 협조적이고 포괄적인 직업안내와 훈련정책들,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채택, 발전시키는 일.

가장 넓은 의미에서 문화유산의 복원, 보존, 그리고 활용에 예술가들의 참여

를 격려하고, 예술가들에게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지식과 예술적 솜씨들을 미래의

세대들에게 전수하는 수단을 마련해 주는 일.

예술가 공예훈련에서 지식을 전수하는 전통적인 방식들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보호하고 격려할 수 있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처하는 일.

예술교육이 생활예술의 실천으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한 교육이 문화적 시설들, 극장들, 예술 스튜디오들, 라디오와 텔리비젼 방송

기관들 등이 이러한 유형의 훈련과 도제수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으

로 재정립되도록 돌보는 일.

예술활동의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을 진흥시키고자 하늘 집단들과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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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격려와 여성들의 창조성 발전에 특별한 주목을 경주하는 일.

예술적 생활과 예술실천이 국제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예술적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다른 문화들과 생생하고 광범위한 접촉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모든 수단, 특히 여행과 장학금을 마련하는 일.

O예술가들의 자유로운 국제적 운동을 증진할 수 있는 모든 적절한 단계들을 취

하고, 자신이 선택한 나라에서 자신의 예술을 실천할 수 있는 예술가들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 일:국가는그런 일들이 자생적 재능들의 발전이나 국내 예술가들

의 작업조건, 고용조건들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

특히 지역적 전통들의 반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통적 예술가들의 국내외 여

행을 알선함을 비롯하여 그들의 여러가지 필요들에 특별한 주목을 기울이는 일.

이 권고안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특히 서양문화에 의해 전통문화가 한펀으로는

자극을 받아 보다 신선한 빛을 발하기도 했으나, 그에 대한 편중으로 인해 인멸의

위기에 처할 정도에 이르렀음을 감안하여, 예술가와 교육가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

하지 않는 한 가급적이면 교육을 받는 동안, 예술가들이 그들이 속한 공동체의 문

화적 주체성을 인식하도록 보장할 수 있는 선구적 활동들이 지원받아야 한다.

예술교육은 여러가지 차원에서 실시될 수 있기 때문에 분류가 거의 불가능하지

만, 적어도 예술가를 지망하는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교육한다는 의미에서의 예술

전문교육과 이미 예술에 입문한 사람들의 전문역량을 계속 충전한다는 의미에서의

예술가교육이 신설되는 문화부의 예술정책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항목이 되어야 한

다. 아울러 하교나 하교 외에서 이루어지는 예술일반교육도 그 근본취지에서는 예

술전문교육과 그리 멀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배려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

다.

Ⅲ . 문 화촉 매운 동정 책

이상으로 우리는 예술정책분야를 크게 보아 예술가정책부분과 예술교육정책부분

으로 나누어서 고찰하였다. 이밖에도 이 두 부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띠러

사항들을 나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우리는 이러한 예술정책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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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그것을 궁극적으로 가능하도록 뒷받침할 일반대중의 문화생활의 폭넓은 참여

와 이에 대한 기여와 분리되어 생각될 수 없음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논의

는 생산적 차원에서의 예술정책에 이어, 그에 못지 않게 중요시되어야 할 매개적 차원

에서의 예술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생산에서 소비로 연겨되는 방향에서 고려될

수도 있고, 소비에서 생산으로 연결되는 방향에서 고려될 수도 있겠으나, 어떤 경우에

나 궁극적으로는 예술생산과 예술소비가 건전하게 맞닿게 함으로 서 양자가 모두 활력

을 얻을 수 있게하려는 목표를 성취시켜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문화활성화 운동

또는 문화촉매운동을 위한 정책기능을 중시한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정책분야의 기본원

리를 추출해 보고 이의 실현방안을 좀더 세분해서 고찰해 보기로 한다.

문화는 그 본질에 있어서, 창조적인 활동들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개인들로부터 결과

하는현상이다. 문화는 오늘날 인간생활에 중요한 요소가 되어가고 있고, 인류의 진보

에서 주요한 요인들 중 하나이며, 그러한 진보를 본질적인 전제가 곧 모든 구성원들

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발전과 그들의 창조적 인 능력들의 자유로운 놀이에 기초한,

사회의 정신적 잠재능력의 지속적 성장을 보증하는 것이다. 문화는 모두의 접촉 범위

속에 그것을 자리잡게 하기 위해 옐리트들의 생산, 수집, 그리고 보존하는 작품들과

지식의 축적만은 아니다. 즉, 문화는 예술작품들과 인문과학들에의 접근에 국한되지

않고, 지식의 획득, 생활방식을 위한 요구이자 소통하고자 하는 필요이다.

이상은 1976년 11월 26일부터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19차 유네스코 총회에

서 채택된 <일반대중의 문화생환에의 광범한 참여와 기여에 대한 권고안>의 한 귀

절이다, 이 권고안은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문화촉매운동을 위한 지침으로도 활용

될 수 있으리라고 보아, 요약해 보았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이 권고안은

가능한 최대다수의 일반사람들에 의한 참여와 그들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한 문화

적 활동들의 광범위한 다양성에의 연합이 기초적인 인간적 가치들과 개인의 존엄

의 발전에서 필수적이라고 인정한다. 나아가 문화적 가치들에의 광범위한 점근은

사람드로 하여금 문화적 혜택들을 즐길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문화생활과 문화발

전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내지 경제적 조건

들이 창출되는 경우에만, 보증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문화에의 겁

근과 문화생활에의 참여는 같은 것의 두 가지 보완적인 국면들이다. 참여 없이는,

문화에의 단순한 전근이 란 필연적으로 문화발전의 목표들에 어긋난다. 이는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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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행동이 종종 인구의 미미한 비율만을 포함하고 있음을 반성한다. 즉, 기존

하는 조직들과 수단들이 항상, 특히 그들의 부적절한 교육, 낮은 생활수준, 가난

한 주택조건들, 그리고 경제적 내지 사회적 의존일반 때문에 약점을 지닌 위치에

처한 사람들의 요구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반성한다. 인구의 광범한 부분

을 차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문화적 필요들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

드는 경제적 내지 사회적 불평등의 제거는 그들 나름의 보다 광범한 참여를 포함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들에 덧붙여서, 변화에의 저항과, 그것이 정치적 또는

상업적인 기원을 가진 것이든, 아니면 폐쇄된 공동체들에 의해 반등의 형식을 처

한 것이든, 온갖 종류의 장벽들이 추가되어야 한다. 그러기에 일단 문화에의 접근

과 문화생활에의 참여는 근로대중, 노동조직, 여가시간, 가정생활, 교육과 훈련,

도시계획 및 환경의 조건을 다루는 전반적인 사회정책의 필수적인 구성요소가 되

기도 한다.

요컨대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받을 기회만이 아니라 사회생황의 모든 여건들 쏙

에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하는 접근과 참여는 문화적 훈

련과 문화의 창조 및 보급의 분야들에서 최대의 자유와 관용이 허용되어야 함을 목

표로 한다. 즉, 접근과 참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본주의적 가치들을 기초로 하여

전체로서의 사회의 정신적 내지 문화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고, 문화에다 인본주의

적이고 민주주의적인 내용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상업적인 대중문화'의

해로운 영향에 대항하는 조치들을 처함을 뜻한다. 물론 우리는 대중매체들이 문화

적 풍요의 도구로서 봉사할 수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로서

는 그것이 국민문화와 인류의 문화적 발전을 위협하는 데 악용되고 있음을 부분적

으로나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개성의 몰락과 자라나는 세대에 미치는 악

영향은 방어되지 않으면 안된다. 문화촉매운동은 그러한 소극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문화에의 접근이란 모든 사람에게, 특히 적절한 사회,

문화적 조건들의 창출을 통해서, 정보, 훈련, 지식 그리고 이해를 자유롭게 획득

하고 문화적 가치들과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구체적인 기회들을 의미

한편, 아울러 문화생활에의 참여는 모두가 개성의 충분한 발전, 조화로운 생활과

사회의 문화적 진보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소통하고

행동하고, 창조적 활동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구체적인 기회를 뜻한다.

따라서 그것을 오히려 앞에서 말한 예술정책까지도 포괄한 수 있다. 그러나 편의

179



文化藝術論叢 濟1輯

상 전문적인 예술생산분야를 제외하고 일반의 문화에의 접근과 참여만을 논의

대상으로 국한하기로 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시설, 활동, 그리고 결정의 비집중화를 추진하는 일: 이는 특히 지방자치제

문제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면서, 대도시뿐 아니라 소도시, 농론, 그리고 도

시 인근지역에서의 문화적 내지 예술적 기구들의 연결망을 독려, 확장, 그리고 강

화하는 일을 포함한다.

사용자들의 필요가 가장 잘 들어맞는 시설들의 건립을 독려하고 문화적 착동

들을 위해 사용된 시설들과 사회 및 교육사업을 위해 설계된 시설들의 통합을 촉

성하는 일.

문화적 목적들을 위해 집단들과 개인들간의 소통을 진작시키는 모든 공공시설

들의 활용을 독려하는 일.

거주지역과 작업장 양쪽에서 사람들의 자체 조직들을 기초로 하여 광범위한 일

반대중에 의한 예술적 창조와 문화적 활동을 진흥시킬 방법과 인력을 발전시키는

일.

정책결정자들에게 적정한 수준의 필요자료들을 마련해 주고, 문화적 문제들에

관심을 갖는 여타 단위들의 대표에게 정책결정기능을 분배해 주는 방벌에 의해 민

간차원의 주도권을 자극하는 일.

비기구적 및 비전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문화 , 예술할동에 특별히 주목하

는 일 ,여기에 다양하게 전개되는 아마츄어 활동들을 가능한 한 지원하는 일이 포

함된다.

특히 상업적인 기업들에 의해 소홀시되는 문화적 영역들에서, 가장 광범한

사회적 범주들에게 문화적 활동과 그 소산을 보급하고 접근 가능케 하는 일.

이밖에도 문화촉매운동의 범위 속에 들어오는 많은 일감들이 나열될 수 있겠지

만, 특히 '대중매체의 문화적 활용방안: 그리고 '지방문화와 문화생활'에 대한

부분이 별도로 발표될 것이므로, 이 곳에서의 논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자 한다. 그

러나 다시 한번 좁은 의미의 문화촉매운동에 대해 그 요점을 정리하고, 이어 청소

정책부분에 대해 언급하기로 한다.

문화촉매운동의 확산을 위해 국가는 문화발전요원, 특히 '문화촉매운동요원' 의

훈련에 기여해야 하는데, 이들은 사람들을 서로 접촉하게 만들고 공중, 예술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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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예술 간의 연결고리로서, 공중과 문화기구 간의 연결고리로서 봉사함으로

써 정보, 소통, 그리고 표현의 중간매개자로서 행동해아 한다. 그뿐 아니라, 한편

으로는 그들이 지역공동체들의 '자발적인' 문화촉매운동요원을 지원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필요한 훈련방법들을 사용함으로써 주도와 참여를 자극할 수 있

는 행동수단들을 마련해 주어 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적 가치 가 있고 창조를 위한

잠재력을 제공하는 소통과 표현을 위한 도구들자 설비의 활용을 독려 해 야 하는테,

이는 그들로 하여금 문화시설들과 공공도서관, 미술관 등과 같은 기구들을 촹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능해진다.

IV . 청 소년 문화 정책

이는 넓은 의미의 문화촉매운동정책에 포함되어야 한 항목이라고 보아 길게 언

급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최근에 청소년육성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그 시행

령(안)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기된 많은 문제점들이 청소년관계업무를 아직

도 우리가 앞에서 누누히 지적한 문화적 안목에서 보지 않기 때문에 파생된 것임

을 분명히 박혀두고자 한다. 더군다나 그것이 학교교육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교육

또는 보다 전문적인 술어로 표현해서 학교외 교육이라고 한 때, 이는 바로 우리가

뜻하는 문화촉매운동의 불가결한 구성요소가 된다. 아마도 사회체육이라는 관점에

서 청소년의 보호육성과 청소년단체의 자율적인 활동보장, 조세감면, 기금의 지원

등의 업무가 체육부의 관할하에 귀속된 모양인테, 사회체육은 사회교육의 극히 일

부에 불과하다. 우리는 최근 대한YMCA연맹, 대한YWCA연합회, 청소넌적십자,

한국보이스카웃연맹, 흥사단이 4월 25일자로 발표한 (청소년육성 법 시행령 (안)에

대한 의견서)의 기본취지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표한다. 즉 '종전과 같이 명목상

자 부처간의 기존 청소년시책을 종합·조정하는 일이 아니라 실질적인 종합시책을

위한 장기계획의 수립을 위해 보다 강력한 행정기구의 설치가 앞서기를 희망하는

동시에 입시위주의 현 학교교육이, 불안 혼돈의 상황 속에서 방황하는 오늘의 청소

년들에게 영(靈) ,지(智) ,체(體)의 균형잡힌 전인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어

렵다는 판단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교육적 책임이 오랜 역사와 공신력을 가진

민간청소년단체들에게 대폭 이양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매우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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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정부의 행정부처 위주로 되어 있어 민간청소년단체지도

자들의 참여기회가 없고, 위원회에 경찰국장, 서장 등이 포함되어 있어 건전육성

차원보다는 교화·감독 등 규제의 성격이 강하며, 정부의 모든 부처의 고위직 공

무원이 총망라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책의 강구보다는 형식적인 기구에 치우친 가

능성이 많으므로, 공무원의 참여는 청소년육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한정된 부

서에 국한하고 민간청소년단체의 현역지도자들이 대거 참여한 수 있는 구조로 위

원회 구성을 재편하고, 특히 실무위원회 구성에는 그 반수 이상이 청소년단체지도

자들과 청소년육성 등에 전문적인 경험과 식견이 있는 지도자들이 참여해야 한다

는 대안에도 타당성이 있음을 인정한파. 그밖에 칭소년단체의 육성, 지원문제 그

리고 청소년단체의 자율성보장, 청소년연구원의 독립성보장에 대한 의견에도 찬성

한다. 그러나 이 의견서에는 유감스럽게도 청소년의 인격형성을 도모하고, 청소

년의 보호-육성 -선도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청소년이

국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건실하고 유능한 국민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

적으로 한다' 는 청소년육성 법의 주무부서 가 왜 체육부여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런 견해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아마도 종전까지의 행정관행에 비추어 어느 부서

가 맡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서울올림픽을 대비하여

급조된 행정부서가 이 행사 이후에 선수 위주의 체육정책에시 사회체육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려 한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해도 이에는 여러가지 문

제가 예상된다. 서울올림픽은 한국이 주최국이브로 메달을 좁더 많이 따아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체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는 간단한 직무표시로 1982년에

체육부가 생겨났다면, 그러한 강박관념은 또다른 국제경기에서도 여진히 작용하여

결코 일감이 줄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함께 하는 체육이 아니라 '바라보는 체육'을

통해 국민적 일체감을 조성하려는 듯싶었던 그 동안의 관행에서 벗어나자면 또 상

당한 일감이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청소년업무에 얼마만큼 정성이

쏟아질 수 있을까 하는 우려는 이번 시행령(안) 작성에서 이미 어느 정도 실체화

되고 말았다. 백보 양보하여 사회 체육적 관점에서 청소년단체들 또는 개인들과

협력관계를 맺는 일이 가능해진다 해도 그것이 청소년과 관계된 문화적 활동을 포

함한 일체의 업무를 주도해야 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물론 정부내 어느 부처가

이 업무를 주관해도 상관없을 수 있다. 또한 설혹 신설되는 문화부가 이 업무를

관장하계 되더라도 이 부서가 앞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방향과 무관하게 검열이나

통제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넓을 의미의 교육중 학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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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만으로도 그 업무가 폭주하여 사회교육적 활동은 구색 정도로 밖에는 취급하지

못해온 실정을 감안하여 이제까지 그중 연관을 맺어왔던 이 업무를 문교부로부터

옮겨야 한다면, 평생교육이 지향하는 방향과 기본적인 차원에서 궤를 같이 하고자

하는 취지에시 신설되는 문화부가 그 업무를 적어도 국(局)차원에서 다가가야 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앞에서 제시한 문화촉매운동정책이 주로 그 대상을 성인으로 잡고 있다면, 청소

년문화정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사한 기능을 전개하는 것이므로 헤야 잘 일감

을 따로 나열하지 않아도 무방하리라 본다.

마지막으로 인문과학정책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V . 인문 과학 정책

서두에서 말한 대로 예술과 인문과학은 역사적으로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이

방면에서 전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이 될 만한 미국의 국럽인문기금 National End-

owment for the Humanities은 인문과학범주에 역사, 철학, 언어, 문학, 언어학,

고고학, 법학, 윤리학, 비교종교학, 그리고 역사와 철학적 연구를 수반하는 사회

과하분야, 즉 문화인류학, 사회학, 정치학, 국제관계, 기타 양보다는 질적인 문제

와 관련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예술에 관한 역사적, 논리적, 비평

적 연구, 한마디로 해서 미학방면의 연구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흔히 인

문과하의 범위를 문(文) ,사(史) ,철(哲)이라고 약칭하는데, 문(文)이란 문학과

언어를, 사(史)란 역기써 연구일반, 철(哲)이란 종교학, 미학, 윤리하 등을 포괄

하는 광의의 철학을 지칭한다. 그 범위를 어찌 잡든 간에, 인간적 가치의 학문적

인 규명을 통해서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연구가 좁은 의미의 과학-기술

에 맹종하는 현대문명의 추세에 빌려 본연의 기여를 하지 못해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결까 가치관의 흔란으로 인한 각종 부조리가 우리의 현재와 미

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이에 이 방면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관심이 국가적인 차

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 특히 일제시대와 분단시대를 거치면시 홍

수처럼 밀려온 외래분물로 인해 우리의 언어와 사상은 그 갈피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어문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국어심의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한국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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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정화 내지 개선작업, 남북한 국어 표준말 통일, 국어교육의 진흥 및 외국

어 및 외래어에 관한사항의 심의 등을 관장함과 아울러서 한국어의 해외보급확산,

국어와 국어시책에 관한 조사연구를 추진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앞에서 열거한 인문과학 분야의 연구가, 개인 및 하회와 연구소 차

월의 연구활동의 지원과 아울러 학술진흥정책에 관한 종합조정업무를 중심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 전통적인 가치의식을 변화하는 시대와 조화시키면서 민족문화의

창조적 계승 , 발전을 가능케 하는 방안의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 것이다. 그러나 이

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서양의 고전을 심도있게 연구하고 살아있는 한글로

번역하는 일도 다른 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이미 과학기술처가 자연과학분야에서

의 연구 진작을 위한 정책의 사례를 남긴 만큼 이를 참조하면서, 또한 세계적 추

세를 감안한다면, 학술, 특히 인문과학분야의 중점적인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결정될 수 있으리라 본다. 만일 현재의 예술원

이 예술정책과 연관된다면, 학술원은 이 학술정책과 연관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이다.

요컨대 인문과학을 중심으로 한 학술진흥정책은 어문정책자 인문과학정책으로

대별할 수 있겠으나, 그 근간은 문화적 주체성의 확립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마련

하되, 그것이 결코 타문화에 대한 지식의 고양과 번역, 출판 및 시청각자료를 통

한 대표적 작품의 전파를 촉진하는 것을 소홀시하는 것으로 왜곡되어서는 안된다.

아울러서 필자는 문학활동에 대한 국가적 배려가 이러한 맥락에서 어문 및 인문

과학의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문학은 물론

중요한 예술활동 중 하나임에 틀림없지만, 그것이 매체로 삼는 언어는 그것이 담

지하고 있는 의미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여타의 예술들과 다소간 분리되는 경향

이 있기도 하다. 굳이 직제적 표현을 빌리자면 어문과, 학술과와 나란히 문학과가

있어 도 무방하리 라고 본다.

VI. 맺 음말

한 나라의 문화정책 중 핵심에 속하는 기능들을 이처럼 짧은 지면에, 그것도 극

히 제한된 시간 내에 다루어낸다는 것은 이 방면에 풍부한 경칩과 학식이 있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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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가능하다. 하물며 관심밖에는 이렇다 내세울 만한 것을 갖고 있지 못한 필

자로서는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원래는 조직에 간한 의견, 즉

직제안도 제시한 것을 초청받았으나, 이는 최소한 다른 부분의 발제자들과의 공동

토의를 통해서나 그 윤곽이 드러날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키로 한다. 거듭 강

조하거니와 이 글은 어디까지나 발제에 불과하다. 보다 많은 비판과 조언이 곁들

여지고 필자 자신의 생각이 다듬어지고, 여론이 움직인다면 모처럼 새롭게 출발하

리는 문화행정을 위한 어떤 기틀이 마련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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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매체와 매체 산업

강 현 두
*

<세목>

I. 홍보미디어에서 문화미디어로

II. 국제화시대의 매스미더어 국가정책

Ⅲ. 새로운 문화산업적 매스미디어 국

가정책

IV.귄위주의의 탈피, 자율화시대에 따
른 매스미더어 정책과 행정

V.문화매체별 행정업무

Ⅰ . 홍 보미 디어 에서 문화 미디 어로

지난 4O년의 우리나라 매스미디어행정을 돌아볼 때 역대 정권의 국가매스미디

어정책은 매스미더어의 문화적 역할을 강조하는 정책이었다기보다는 홍보적 역

한, 선전적 역할을 강조하는 정책이었음이 확실하다. 신문-출판, 방송 , 영화와

같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국민의 문화수용을 넓히고 문화예술의 기회를 증대시키

며 문화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국가의 문화정책으로서의 매스미디어정책은 부재했고

정부의 정책홍보와 선전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하는 공보정책으로서의 매스미디어

정책만 있어 왔다.

대체적으로 후진국에서는 매스미디어를 정부의 홍보수단으로 보며, 국가발전을

위한 국민동원체제의 중요한 선전수단으로 봄으로써, 매스미디어정책은 정부의 홍

보정책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많은 제 3세계국가들이나 개발도상국이

매스미디어를 국영 또는 준국영(準國營)으로 하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정책흥보

를 직접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이다. 반면, 선진국에서는 매스미디어를 문화

서울대 신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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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술 활동의 주요수단 또는 문화 그 자체로 인식하고 매스미디어를 문화의 배체로

다루었으며, 자연 국가의 매스미디어 정책은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다루어져 왔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지난날의 미디어정책은 틀림없이 후진국형의 미디어정책이었

다. 그리고 문화부재의 공보적 미디어정책이었다.

이같은 공보적 미디어 정책은 이미 공보처(실)시대의 미디어 정처에서 시작됐다.

당시 문화예술의 활동과 행정이 문교부에 속해 있었지만 신문, 방송 등은 공보처

의 주요업무사항으로 하였다. 매스 미디어의 문화성보다는 공보성을 정책적으로

중요시한 것이다(문공부발간 「문화공보 30넌_I). 공보실이 공보부로 승격되면서 문

화의 공보행절화, 매스미디의 홍보수단화는 더욱 강화되었다. 영화-공연-정기

간행물마저 공보부가 확장으로써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홍보화는 더욱 넓혀졌다.

정부 미디어 정책의 공보정책성을 보여주는 예로 당시 공보부가 명시한 공보

목표-및 -공보정책-이 있다. 대중매체와 대중예술활동 업무를 관장한 정부부처인

골보부의 정책목표가 문화예술적' 인 것은 거의 없고, 공보적인 것'뿐이다. 모두

6개항의 정부 공보목표란 정부시책을 정확히 홍보선전한다'든지, 반공강화를 위

한 공보매체의 총동원-대외 선전강화-국민의 계도' 등이다. 또 글보정책의 내

용에서도 매스미디어정책의 공보성을 드러내준다. 공보매체로서 신문, 잡지, 방송

의 보급확장 대국민 반공홍보 강화 , 정부시책 이해 촉진'등을 강조하고 있다.

공보부가 문화예술의 거의 모든 영역을 갖고 문화공보부로 이름을 바꾼 지난 20

년의 기간에서도 매스미디어의 공보적 정책은 계속되었다. 정권 또는 정부의 홍

보에만 치우친 나머지, 매스미더어의 문화기능은 위축되었고, 공보기능에 예속되

었다. 매스미디어의 경영이나 정책결정·행정수행이 문화전문가가 아니고, 공보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

그동안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정치, 경제 ,문화의 여러 면에서 '질서의 변

화-가 진행되어 왔다. 우리의 미디어와 문화에도 새질서로의 개편이 불가피해졌

다. 신문화질서 , 신 미더어질서'를 위한 국가의 미디어 정책도 새롭게 모색되

어야 한다.

정부가 모든 매스미디어를 직접 관리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매스미디어를 통

해 정부의 홍보활동을 중요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던 시대도 지났다.

매스미디어의 본래의 기능-언론'과 '문화예술'의 기능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정책

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현대의 대중매체는 다양화되었다. 날로 더욱 새로운 미디어가 탄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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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주로 신문과 방송의 미디어 정책이었고, 그 행정이었지단, 이미 현대의

미디어는 신문, 다양한 잡지, 라디오, 텔레비젼, 영화, 광고, 음반, 비디오, Cable

TV, DBS등이며 이들 모두가 주요 미디어 정책의 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칟대의 미디어들은 문화활동의 중요한 매체들이다. 따라서 매체에 대한 정책수립

자들의 문화적 인식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매스미디어 중에 더 문화적이고 , 덜 문화적인' 또는 반문화적인' 미더어가

있을 수 없다.

모든 미디어란 문화내용을 담는 문화용기' 이다. 매스미디어는 대량적으로, 효

과직으로 문화를 담을 수 있는 문화의 그릇이다. 따라서 척이 좋은 학문의 내용,

예술의 내용을 담는 문화그릇이듯이 영화도 그렇고 텔레비젼도 그렇다. 음반이

좋은 문화웨술의 내총을 소리로서 담는 그릇이듯이 띠더오도 그렇파. 모든 뉴 미

디어가 문화예술의 그릇인 것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둔화정책을 위해서, 또 문화발전계획을 위해서 모든 매스미디

어에 대해 문화 대체적 인식이 새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Ⅱ . 국 제화 시대 의 매 스미 디어 국가 정책

우리는 지금 국제화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개방시대에 처해 있다. 국제적으

로 개방된 시대에 맞는 매스미디어 문화의 국가행정이 필요하다. 날로 발전하는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는 전통적인 국가 주권의 개념마저 바꿔놓고 있다. 이미

커뮤니케이션주권 , 문화주권' 이라는 말을 쉽게 사용한다. 국경을 쉽게 넘나드

는 '문화유입'이 국제적인 이슈가 되었다. 문화주권과 관련해서 매스미디어와 문

화를 다루는 행정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이미 문화시장을 국제적으로 개방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정부가 국내

매스미더어를 대외적 시장개방으로부터 보호한 수 없게 쟀다. 영하시장이 개방되

고 광고시장이 개방됐다. 이러한 변화는 어디까지 넓혀질는지 알 수 없으나 세계

는 국제적으로 개방추세에 있다. 매스미디어와 문화가 개방됨에 따라 국가는 이에

대할 물화정책적 활동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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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새 로운 문화 산업 적 매 스미 디어 국가 정책

지금까지 매스미디어와 문화에 관한 정책이나 행정은 대체적으로 윤리적, 심미

적 평가의 차원에서 정책과 행정이 이루어져 왔다. 과거에는 매스미디어의 규모

나 활동의 범위로 보아 있을 수 있는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오늘날 매스미디어의

국가적 문제는 문화의 윤리적 심미적 평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의 산업적 문

제가 크게 주목된다. 이른바 문화산업론적 문제이고, 문화산업론적 국가 매스미디

어 정책의 필요의 문제이다. 문화가 어떻게 생산되고 유통되고 소비되고 또 재생

산되는가, 그리고 문화생산의 노동적 측면이 결코 소홀히 될 수 없는 사회적 문제

이다. 음반, 영화, 신문, 잡지, 텔레비젼, 광고비디오 등의 내용의 심미적 차원의

문화뿐 아니라 음반산업, 영화산업, 광고산업 등의 생산 , 유통의 정치경제적 문제

도 문화정책의 깊은 대상이고 국가의 매스미더어 행정의 관심대상이다.

더욱 이에 대한 국가의 매스미디어 문화행정이 필요시되는 것은 이들 문화산업

들이 국제화시대, 개방시대에 외국성, 다국적성을 띠게 되기 때문이다. 몇몇 선

진국들의 초국가적 매스미디어산업이 세계의 문화생산을 지배하고 있다. 이것은

대중문화산업뿐만 아니라 고급문화산업까지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우

리의 '고급'음악의 음반산업이 상당히 다국적 산업의 성격을 갖기 시작하였다. 앞

으로 전개될 출판산업, 음반산업, 비디오산업, 영화산업, 광고산업, 텔레비젼 프

로그램 제작산업의 다국적성이 눈앞에 다가오는 문화의 문제이다. 국가 문화정책

으로서 이같이 턴하는 매스미디어에 대해 정책과 행정적 대응이 필요하다.

1V . 권 위주 의의 탈피 , 자 율화 시대 에 따 른

매 스미 디어 정책 과 행 정

지금까지 정부의 매스미더어 행정은 지나치게 간섭과 규제를 일삼아 왔다. 실

로 권위주의적, 관료주의적 사고에 의한 지침행정'이었음을 부인할 수 얼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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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가운데 각 매스미더어들은 창조의 자율성이 위축되어 왔다. 그런데 지금은 스

스로의 자율성이 회복되는 자율문화의 시대가 시작될 시기에 와 있다. 매스미더어

행정은 정부가 간여하는 행정영역을 좁혀가고, 자율의 영역을 넓혀가는 미디어 정

책과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신문, 출판의 자율화를 보다 완전하게 하고, 방송,

영화, 음악, 광고 등의 심미적·윤리적 평가 역시 자율적 기구에 맡겨져야 하겠다.

그런 면에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 선진국형의 메스미디어 문화정책이 되어

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직 -간접 간여기능을 수행하던 기구나 부서는 축

소되어야 하고, 진흥업무와 기능의 부서가 탄생 및 강화되어야 하겠다. 한편, 매스

미더어의 문화산업적 측면의 정책과 행정을 담당하는 기구가 새롭게 필요시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매스미디어의 국가문화정책 및 행정기구로서 문화부 내에 지

난날의 공보지향의 매체국과 홍보조정실 대신, 문화매체국 또는 문화산업국의 신

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문화매체국은 대중매체와 대중문화의 문화예술과 기능을

지원 육성하는 한펀, 국내의 미더어문화산업을 보호육성하는 행정을 한다. 은화부

의 문화매체국(또는 문화산업국) 밑에 미디어문화행정을 하는 산하부서로서는 다

음과 같은 과(課)를 두는게 좋겠다.

1) 방송과

2) 영화/비디오과

3) 음반과

4) 광고과

5) 출판과

6) 신문과

V . 문화 매체 별 행 정업 무

1. 방송

방송은 오늘날 대중문화정책에서는 물론, 국가문화정책에 있어-도 매우 중요한

매스미디어이다. 방송미디어, 특히, 유선·무선의 텔레비젼 미디어는 문화의 거

190



문화부의 기능과 조직

의 모든 장르를 수용하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문화매체이다. 텔레비젼은 저널

리즘, 교육, 교양, 음악, 미술, 공연예술 등 문화예술의 광범위한 영역에 관계되

는 매스미디어이다. 이와같이 가장 중심적인 문화 매체인 텔레비젼과 같은 방송

매체를 지금까지는 주로 정부정책을 흥보하는 공보매체로서만 다루어 왔다. 문화

부가 신설되고 문화매체의 정책과 행정이 마련되면 무엇보다도 텔레비젼을 문화매

체로서 선용하는 정책적 인식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볼 때 현재의 일반 방송채널의 문화예술 매체적 기능의 강조는 물론 제

3채널의 교육방송에 대한 적극적인 문화예술 채널화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방송행정은 어디까지나 방송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짓을 전제로 하여 국

가방송정책의 정부행정적 업무만 관장하여 야 한다.

방송문화산업은 한 나라의 문화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준다는 짐에-방송산업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행정이 필요하다. 특히, 국제화되고 개방된 이 시대에 외국의

다국적 방송산업이 국내진출을 기다리고 있다. 또, 뉴 테크놀로지에 의해 외래방

송문화는 더욱 쉽게 침투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문화의 대중문화지향성과 한국대중문화의 상법성과 외래성은 지금까지 줄곧

끼적된 문화적 이슈이다. 이런 시기에 한국 방송문화산업은 국제화의 성격을 면한

수 없다.

외국의 강력한 방송산업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에 경쟁하는 우리의 강력한 방송

문화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자연, 방송의 소프트웨어산업이 발전되어아 한다면

이같은 방송소프트웨어산업, 즉, 독립프로덕션 산업의 출현은 이에 대한 국가정책과

행정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특히, 유선방송과 비디오문화산업의 시대에 조만간 들어 간다고 본다면 방송문화

산업의 정책과 행정은 문화발전을 위한 국가문화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이런 정책수행과 행정을 맡아야 찰 방송과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송문화 창달에 관한 사항

2) 방송문화정책 연구

3) 국내 방송문화산업 육성 지원

4) 국내 방송문화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5) 전파행정과 방송행정의 조정업무

6) 방송인의 복지지원

7) 뉴 미디어 정책연구 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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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영 화 및 비 디 오 산 업

영화 및 비디오의 국제화, 개방화에 따라 세계적·다국적 영화 및 비디오사들의

국내 배급업 진출이 시작되었다. 세계적·다국적 영화산업들이 국내영화시장과 국

내의 영화산업을 위협한다. 다국적 영화산업의 침투는 대개 배급업을 거쳐 제작분

야에 투자하게 된다. 이는 불가피하게 국내영화산업을 침식하고, 영화문화의 외

래화' 예속화'에 이르는 위험이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뉴 미디어 시대에 있다. 영화산업은 비디오산업, 텔레비젼

산업·Cable TV산업 등과 복합산업화 된다. 그리하여 다국적 영화산업은 극장

영화산업뿐 아니라 뉴 미디어의 문화내용의 제작공급에도 침투하게 마련이다.

특히, 비디오산업 또는 비디오 문화의 확산은 미디어의 선진국에서보다 미디어의

후진국에서 더욱 급격하다. 후진국에서는 VCR Video Cassette Recorder가 제

2의 TV, 제2의 영화관이 된다. 그만큼 영화·TV의 대체적 기능 alternative

function을 갖는다. 그래서 영화와 TV소프트웨어가 발전되지 못한 나라에서 비디

오의 이용율은 아주 높아진다. 우리의 미디어문화의 경우, 비디오의 보급율이 매우

높다. -년 한해의 한국공연윤리위원회가 심사한 비디오 편수(2,591펀)가 같은 해

의 공윤이 심사한 음반수(2,s69럭)와 거의 맞먹는 정도이다(공윤 업무현황1987.

2) 그뿐 아니라 이미 불법비디오는 커다란 사회적 문화적 문제이다. 문화 저급화

의 주범이 되고 있다. 비디오문화의 정책과 행정이 절박하다.

비디오프로그램의 제작과 공급을 독점하는 세계의 메이저 영화사들이 벌써 국내

비디오산업과 판매계약을 맺고 있어서, 국내 비디오 시장은 세계비더오문화에 개땅

되었다. 세계의 복합문화산업들의 한국 문화시장에 대한 공략 앞에 '무방비 상태'

로만 있을 수 없다. 영화·비디오, 텔레비젼 등 영상문화예술의 국가정책과 행정

이 절실히 필요한 국면에 있다. 이와 관련된 부서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영화/비디오 문화의 창달에 관한 사항

2>국내영화/비디오 산업의 육성 지원

3>영화/비디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4>자율적 영화문화 제고

한편 뉴스와 정부의 홍보영화를 제작하는 국립영화제작소는 독립시켜야 한다.

이미 '국영'에 의한 극장용 뉴스영화의 제작시대는 지났다. 아무리 빠른 뉴스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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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해도 텔레비젼을 따를 수 업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매스미더어의 흥보기

능, 선전기능의 시대는 지나갔다. 문화예굴기능의 시대이다. 이같은 미더어의 문

화예술기능의 수행을 위-국립영화제작소는 보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기구로 개

편되어 야 한다.

3 . 음 반

세계의 초국가적 음반산업은 세계의 음악문화를 지대하고 있다. 특히 국제화 시

대에 들어섰고 개방시대에 처해있는 우리의 음악문화는, 초국가적 음반산업의 지

배 위협에 놓여 있다.

이미 우리나라의 주요 음반기업이 외국의 음반기업과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있

으며, 이들 외국의 음반기업들은 대부분 초국가적 음반산업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국내음반기 업의 라이센스를 통한 외국산업과의 결합은 음반문화의 쌍방통행 이러한

보다는 외국 음반문화의 일방적 유입일 뿐이다. 그리고 그 상당한 부분이 대중문

화로서의 음반문화의 일방적 국내 유입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음반기업은 이들 다

국적 음반산업에게 일정한 로얄티를 지불하고 있다.

방송은 음반판매의 중요한 광고매체구실을 한다. 때문에 방송사는 음반산업과

길은 상호의존적 구조를 갖기 칩다. 그래서 방송은 초국가적 음반산업이 선택한

음반레피터리를 방송하게 된다. 초국가적 다국적 음반산업이 국제음반산업을 지

배할 경우, 음반산업의 음반레퍼터리 선정과 음악방공의 레퍼리 선정에 깊은 영향

을 주어 한 나라 음악문화의 자주성을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음악문화의 발전을

위해 국가는 다음과 같은 음반산업정책과 행정이 필요하다.

1> 음악문화창달에 관한 사항

2> 음반산업의 육성지원

3> 대중음악예술인 단체 지침

4> 국내 음반산업의 국제적 권익옹호

5> 음악방송과 관련된 사항

4 . 광 고

광고는 단순한 정보제공의 활동을 넘어서 국민의 의식과 생활문화에 일상으로,

193



文化藝術論叢 濟1輯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대중문화 활동이다. 곳곳에 광고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광고는 이미 우리의 환경이다. 이렇게 환경화되었고, 우리의 의식에 깊은 영향을

주는 광고의 올바른 발전에 정책과 행정이 마련되어야 할 때이다.

특히 개방과 자율화시대에 광고시장 및 광고산업의 개방과 관련해 자칫 외국

광고를 통한 문화의 침투로 문화적 종속화를 야기할 위험성도 없지 않다. 이에 세

계의 다국적 팡고산업들이 국내에 진출할 차비를 하고 있다, 비록 국내 광고산업

이 있다해도 외국의 강력한 광고산업과 경쟁하기에는 아직 경쟁편이 약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주장이다.

이같이 의식잔업의 중요한 부분이며, 대중문화의 중요 문화산업에 대한 국가미

디어 정책과 행정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국가나 정부는 지나치게

광고의 내용에 대한 윤리적 심미적 평가에 의한 심의 간섭의 행정에 치우쳐 왔다.

이제는 이같은 문화내용의 심의나 평가적 행정과 정책은 민간기구나 독립된 광고

기구를 통해 자율적으로 행해지도록 하고, 광고의 문화산업적 측면에서 팡고문화

발전을 위한 지원업무에 정책과 행정의 방향을 돌려야 한다. 광고산업은 단순한

팡고미디어에만 관계되는 문화산업이 아니라, 여타의 미디어 문화산업과 연결된

다매체적 (多妹體的)문화산업 이 다. 국내 광고산업과 광고문화에 대한 외국 광고산

업과 문화의 위협은 광고에만 그치지 않고 텔레비젼-영화-비디오 등의 소프트케

어의 생산과 유통에까지 연결될 수 있는 문화예술의 횡단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광고문화산업 역시 문화정책을 위한 매스미디어 정책과 행정에 중요한 대상이 된다

1) 광고문화 창달을 위한 사항

2) 광고 문화산업의 육성 지원활동

3) 국내 광고산업의 국제경쟁려 강화

4) 광고의 공익성 제고

5) 정부광고의 개방과 함께 이에 대한 조정 업무

5 .출 판

출판이 문화매체 중에서 가장 오래된 매중매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출판문화

의 행정은 허가와 검열이 주가 되어 왔다. 과거의 출판행정이 문화행정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 출판을 문화행정으로 다루고 출판문화를 문화정책의 주요부분으로 자

리잡게 하기 위채서, 과거의 규제와 감독의 업무를 자율의 업무로 전한시키고, 그

194



문화부의 기능과 조직

업무를 자율기구로 이관시킨다.

대신 출판행정은 국내의 출판문화산업을 지원 육성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

다. 특히 출판문화가 국제화되고 개방화되면서 국내출판산업의 육성지원은 시급한

정책적 문제가 된다, 출판의 현대화, 출판물 유통구조의 개선, 출판시장 확대 등

에 대한 정책적 지원 역시 필요하다,

특히 출판문화의 발전은 도서관 제도와 도서관의 발전과 나란히 이루어진다고

볼때, 출판정책 ,행정은 도서관정책 ,행정과의 조화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

라시 문화매체국의 출판과는 도서관업무 관장부서의 행정과 긴밀한 조정적 역활이

반드시 필요하다. 출판과의 관장업 무는 다음과 같다.

1) 출판문화 창달에 관한 사항

2) 국내 출판문화산업의 육성과 진흥

3) 도서 유통에 관련된 사항

4) 국내·외 저작권과 관련된 사항

5) 국내·외 정기간행물 업무

6) 외국도서 수입에 관한 사항

6 . 신 문

신문은 여러 매스미디어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언론미디어이다. 오늘의 언론

은 그 산업적 구조를 떠나서는 옳게 이해할 수 없다. 언론활동 역시 그 산업적 구

조속에서 이루어진다.

신문의 문화적 기능과 역할을 기대하면서 신문언론행정은 지난날의 규제적 행정

을 철폐하고 보다 지원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원적 업무는 보다 건

전한 신문문화산업이 육성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다. 신문의 평가적 업무는 보다

자율적 활동에 맡겨야 한다.

신문미디어를 보다 문화매체로 인식하는 매스미디어 문화정책과 행정은 보다 다

원적인 신문언론문화의 육성과 지원이다. 다원사회로 변하는 시대의 문화는 다원

주의적 문화이며, 이런 시대를 맞는 정부의 미디어 문화정책에서 신문과의 행정

방향은 다원적 신문문화의 지원이다. 다시 말해서 언론의 EPS(엘리트화-대중

화-전문화 Elite-popular-Specialized)발전단계로 볼 때 언론문화가 전문화단계

Specalized Stage로 무리없이 진입하도록 하는 정책과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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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신문과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신문언론문화 창달에 관한 사항

2) 언론매체의 대중문화 창달에 기여

3) 신문문화산업의 육성 지원

4) 언론문화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5) 언론문화산업의 현대화 지천

6) 언론단체 육설 지원

7) 언론인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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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화향수 , 지역 문화 , 문화재 관리 , 국제교 류

이 중 한
*

<세목>
Ⅰ.문화의 개념과 문화정책에 있어서의 몇가지 전

제

Ⅱ.문화정책의 유형과 그 선택의 과제

Ⅲ새 일로서의 사회문화국 과 관광문화국 (가칭)
Ⅳ.확대개편의 일로서의 국제교류국

(가칭)
Ⅴ.지속되는 일로서의 문화재관리청 또는 문화

재관리국 과 박물관국

Ⅵ.기본적인 또하나의 과제 문화기금국 (가칭)

I. 문 화의 개념 과 문 화정 책에 있어 서의 몇가 지 전 제

문화부 신설이라는 과제에 접근함에 있어 먼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기본

적 관점들이 있다. ( 이 전제들은 물론 타영역 주제발표문들에 있어 중복적일 수도

있고 이견적일 수도 있다)

우선 작은 기능적인 문제로써, 현존하는 정부조직 내에서의 문화예술적 기능들을

모아 이를 재조직하자는 것은 문화부 신설의 과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문화부 신선의 기본 취지가 이미 현기능의 존속 및 폐지 또는 확대를 뜻하는 것

이 아님은 확인돼 있다. 그러나 조직의 타성상 현존하는 어떤 기능의 정부 부처간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될 때, 이것은 거의 힐 기능의 화대 또는 축소 이동으로 이

해될 소지가 크다. 따라서 부처간의 기능적 갈등까지 예견케 된다.

* 서울신문 논설위원,

* 이 글은 관점의 확대를 통한 논의의 출발점을 다양화하기 위한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쓰여진다. 따라서 제안된 일들에 있어 그 조직이 구체적으로 어떤 세목들의 업무를 해

야 한 것인가에 대한 내용항까지는 접근하지 않는다. (펄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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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형식의 재조직이라면 문화부를 신설할 필요 그 자체가 무의미하게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작은 기능적인 원칙으로서 외국의 선험적인 조직이나 기능들을 참고로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가장 최근의 것으로 참조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자 나라마다 문화정책의 역사와 방법이 다르며 더욱 문화발전의 단계가 다르다.

따라서 문화의 창조적 측면이나 수용적 측면이나 간에 영역과 장르별로 우리의 발

전단계와 유사한 단계와 비교하여 우리의 문화지향을 선별하는 노력이 가장 관심

을 기울여아 한 자제가 된다.

그리고 보다 본질적인 전제로서 새로운 접근으로서의 문화부가 갖게 되고, 또 사

용하게 되는 '문화'라는 용어가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한 의미의 정리이다.

현존조직과 기능에서의 '문화' 란 다분히 상식적인 문화예술 장르별로의 구분에

의해서 보아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한 견해로서가 아니라 이미 상당한 보편화를 이룬 견해로서, 문화징

책상에서의 문화의 개념이 새롭게 정리돼 있다.

예컨대 우리는 1970년 베니스에서 있었던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정책회의로부터

범세계적 개념으로 정립된 다음과 팥은 새 인식을 볼 수 있다.

미학적인 기준에 의해서만 정의된 문화는 다른 형태의 문화적 현실에는 들어맞지 않는

다. 지금은 물화를 사회 인류학적으로 정의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문화는 전체민족의 존재에 관한 구체적 특성의 총체를 설명해야 한다. 여기에는 생활양

식과 생산방식, 가치체계, 의견과 신념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획일적으로 교체시킬 수

있는 하나의 문화정책을 적용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정의의 역동성은 문화의 특수

성에 관한 인식과 관계가 있다.

문화가 사회생활의 여러 면에 연관되어 있으므로 문화정책은 교육·과학기술·환

경 및 커뮤니웨이션 정책과의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정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발

진의 문화적 측면이 주요한 개념이다.

이러한 인식아래 동 회의에 참석했던 모든 국가들은 국민의 생활양식까지를 포

함하는 넓은 의미로 문화의 개념을 확대시켰고 이러한 기반에서 문화발전이 모든

사회의 총체적인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견해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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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상의 새로운 지향들을 마련했다.

문화의 민주화를 촉진시키는 문화활동의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 문화에
대한 접근은 완성된 문화제품의 수용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그 목적은 공동체가 문화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문화정책의 제도적 -행정적 -재정적 양상에 관한 정부간 회의(1970.8.24∼9.2.베니
스)

전통을 과학기술발전의 거부와 혼동해서는 안된다. 현대에의 접근은 소외와 경제적
제국주의라는 형태 아래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과학과 기술은 사용국가에 의
해서 통제되어야 하며 또 국민의 실제적인 필요에 상응하는 사최 , 문화적인 주성
에 적합한 형태로 발전되어야 한다.

-문화정책에 관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정부간 회의((1973. 10. 27∼11. 6.자카르타)

교육은 문화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주요개념이다.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은

평생교육이라는 전망 속에서 재고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교육의 대상

인 인간과 환경을 연구하여 외래적인 모형의 적용을 피해야 한다는 점이다. 교육은

비판적이고 창조적이며 해방적이어야 하며 그럼으로써 대중문화와 엘리트 문화 사이

의 격차를 좁혀야 한다,
보다 큰 민주화는 보다 큰 사회정의를 의미한다.
-문화정책에 관한 아프리카지역 정부간 회의 (1975. 10. 27~11.6r아크라)

환경에 미치는 인간의 행위에 관한 지식이 어린이들의 교육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하
며, 또 당국의 임무 가운데 하나는 문화발전 속에 전문가들을 훈련시키고 그들로 하
여금 전혀 비문학적이라고 여겨지는 분야에서 그들이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선택의 결
과를 깨닫게 만드는 일이다.

-문화정책에 관한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지역 정부간 회의 (1978. 1. 10∼20.보고타)

이 인용들은 우리의 아직도 열려 있지 않은 문화의 관점을 지적하거나 또는 확대

된 문화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만 옳긴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문화부가 근본적으로 새롭게 해야 될 일과 그 일의 의미를 보이기

위해서 인용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새 문화부가 이 관점에서 제시되는 조직이나 기능들에 있어 실제

로 그 일들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사용하게 되는 '문화'란 용어는 기존조직이나

부서들에서 사용해온 용어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 또한 깊이 인식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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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이 인식이 가능하다면 기존 조직들의 이동이나 또는 기존 조직들과의 사이에

서 일어랄 수도 있는 여러 형태의 마찰들이 상당히 많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

이다.

우리가 그동안 써오던 용어로 다시 한번 표현하자면 문화부의 혁신적 새 지

향이란 곧 '문화의 창조적 측면 중심'의 관심과 지원체계로부터 '문화의 수용적

측면 중심의 문제설정과 화산'을 위한 적극적 지원체계로의 전환이라고 한 것

이다.

문화의 정책적 지향이나 개발의 기획이란 언제나 '불완전한 최초의 시도'라는

어려움을 안게 된다.

그러나 위에 열거된 시도와 지향들은 70년대 이래 그 지향이 옳았다는 확실한 결

과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시 이 시도들은 정책상에 있어서 어려움이 아니라 수용상

애 있어 낯섬만을 갖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낮섬 역시 오래 지속된 일

이 아님도 명백하다.

Ⅱ . 문 화정 책의 유형 과 그 선택 의 과 제

오늘날 문화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문화활동을 점증시키고 있는 많은 나라들

에 있어 그 목적과 범위로서 주요한 유형을 정리한디면 대략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을 찾을 수 있다.

첫째는 각각 광범위하게 시행되는 것으로서 전문적· 직업적 수준에서의 예술

발전과 유산의 보존을 강조하며 이를 국가 및 큰 기관들이 찌점 나서서 지원하하

는 일이다. 그리고 이 유형의 일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나 어떤 도전도 받지 않

는다.

둘째는 보다 진보적인 것이다. 문화를 교육·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연계시키고

또 이를 지역 분산에까지 정책적 배려를 함으로써 창조적 측면에서는 소수집단까

지, 수용측면에서는 비수혜계층까지 문화생활을 보다 크게 영위한 수 있도록 유도

하늘 일이다. 이 경우 문화행정은 문화행정과 연관된 비문화행정분야들까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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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행동에 참여시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고충을 갖게 되지만, 그러나 많은 나

라에서 이러한 일들에서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세째는 미래지향적인 하나의 실천적 노력이다. 즉 개발의 모든 양상을 근본적으

로 개조하고 또 인간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거기에 문화적인 목적을 부여하자는 것

이다. 예컨데 국민들이 옐리트문화나 대중문화의 산물에 단순히 접근한다는 단계

를 뛰어 넘어 그들 자신이 문화창조의 일익을 담당하게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 목

표이다.

이러한 여러 유형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경제

와 정치, 재화와 용역의 생산이 이데올로기와 예술의 상징적인 생산과 동등하게

융화되어 개인과 사회집단의 일상생활 및 행복의 성취에 동등하고 긴밀하게 연계

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현재 첫째 유형의 지향만을 시도하고 있었으나 이것에

있어서도 국가적 정책과 역할이 충분치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창조를 위한

지원이었다기보다 창조의 제한적 구역을 설정하고 또 이를 점검하는 기능에만 더

크게 경도됐던 것이라고까지 말한 수 있다.

그리므로 새 문화부는 첫째의 유형을 정상화 및 활성화 하는 일만이 아니라 둘

째의 유형에도 진입해야 하며 세째의 유형에도 새로운 도전의 태도를 가져야만 문

화부 신션의 진정한 의의를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일을 정하고 그 일을 위한 조직 역시 새롭게 함에 있어서는 '조

직'만의 문제에도 별도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어떠한 조직이든 모든 조직은 과거에 대한 집착을 갖는다. 이 집착은 때로 단순

한 심리적 고집 이상의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모든 조직은 그 조직이 의존하게 되는 외부집단과의 상호의존성을 갖게

되는 테, 새 조직은 이러한 외부 대상의 새로운 파악과 인식, 그리고 그 외부집단

의 실제적 잠재력을 인지함에 있어서 서툴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관계가 잘못 인지되었을 때 새 조직은 그 조직 자체의 의미를 잃게 되는 또 다른

과제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상호의존관계나 잠재력에 대한 인지가 이루어진 후에도 조직에

게 주어진 기준이나 요구가 잘못 해석될 때 조직의 능률은 무의미한 수준으로 떨어

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 문화부에 새로 요구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잎들이 이러한 기초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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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서부터 일의 진전이 가로막-게 될 요소들을 갖고 있다.

따라서 새 문화부가 이제부터 제안되는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그 모든 일의 조

직요원들이 새로운 재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또는 새 조직요원들로 보완되어 야 한

다는 필수조건적 요구를 갖고 있다.

때문에 조직구성에 있어 무엇보다 먼저 요구해야 할 기구는 '문화행정 요원의

교윤기구' 이다.

따라서 문화발전 및 문화정책에 대한 포괄적 연구를 담당하는 현존 한국문화예

술진흥 원 내 (문화발전연구소)를 독립기관으로 설정하고 이에 문화행정교육기능을

부설한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Ⅲ . 새 일로 서의 '사회 문화 국 ' 과 '관 광문 화국 (가 칭 )

국민적 삶에 있어서 문화예술의 일상적 수용을 통한 삶의 향상이라는 과제는 최

근 상당한 인식의 진전을 보였다, 문화향수권이라는 용어도 사용되었고, 문화촉매

운동이라는 용어 도 수용되었다.

그러나 정책상에 있어서 실제로 프로그램화하는 일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극히 미미한 절도로 수행해 왔다.

그 결과 오늘 우리의 모든 국민생활내용은 '문화예술의 수용을 통한' 생황이 아

니라 단순한 '잡기적 놀이를 통한' 생활에 있어시까지도 삶의 질과는 무관한 ?1게

에 있다. 이러한 수용상황 측면에서 우리의 국민적 문화현실과 그 수준이 얼마나

낮고 빈곤한 처지에 있는가는 다음과 같은 몇 분야의 지표적 비교를 통해서 확인

을 치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선 그 예를 출판문화의 수용비교표를 통해서 보자.<(표1)>

세계 제8위의 출판종수발행국이긴 하지만 국민 1인당 도서관 장서수는 0. 01권

이고, 국민 1인당 도서관 연간예산은 0. 22달러로 아프리카 지역의 나라를 제외하

고는 아시아에서도 우리가 최하위가 된다.

도서유통의 또 하나의 채널인 시점의 경우, 서점 1점포당 주민수에서는 영국·

미국·스웨덴보다 적은 정도이지만, 이들 나라들은 도서전달체제를 서점에 의존하

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처럼 서점만이 거의 유일할 체계인 경우에는 평균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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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선진국의 출판문화 수용비교

국명 기준
국·공립

도서관수

공공도서관의

1관당주민수

국민1인당

도 서 관

연간예산($)

국민 1인당

도 서 관

장 서 수

서점수

서점

1점당

주민수

미 국

영 국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일 본

한 국

1974년

1974년

1974년

1974년

1974년

1974년

1984년

8,382

10,800

6,540

2,600

800

950

145

25,292

5,145

1,238

1,923

65,000

114,431

279,848

0.8

2.8

9.3

17.0

0.9

1.5

0.22(177원)

_

1.53

4.93

6.20

0.55

3.45

0.01

11,786

3.000

480

625

5,000

23,000

3,647

17,987

18,507

16,875

8,000

10,400

4,727

11,126

자료 : 문화공보부「문화발전 장기정책구상, 1985

*평균매장 6평-도·소매업 센서스 보고서(11.5평이라는 조사도 있다)

넓이가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다시 말해서 서점매장과 도서 발행종수의 연관에서 보면 현재 잡지 및 학습참고

서의 일부를 전달하기에도 비좁은 것이 우리의 도서전달능력이고, 이러한 구조 때

문에 간행된 책이 무엇이든 그 대부분은 현재 20개 미만의 대형서점 공간이 있는

지역 이외에서는 수용 그 자체가 제한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수웅력의 빈곤 상창은 한국인의 문화시설 이용 현황에서도 찾을 수 있다

<표 2>.

한국인의 문화시설 이용(1985년)

문화시설

지 역

공연장입장률 박물관

입장률

미술관

입장률음악관 연극관 영화관

전 국

서 부

군 부

8.7

11.8

3.0

9.0

12.3

3.1

40.4

46.6

29.2

17.7

18.4

16.5

10.4

13.7

4.3

(단위:%)

자료 : 경제기획원, 「한국의 사회지표 1986」

8.7%만이 음악관을 이용하고 9.0%만이 연극을 본다는 수준에서도 문화적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물론 각자의 문화 감수성에 의해서 다른 평가

를 얻을 수 있다. 그것이 빈곤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보아야만 문화

적인 것을 아니라는 원척적인 부정 견해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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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우리는 미국에서 조사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보아 둘 필요가

있다.

<표3>은 다음의 시설이 당신의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를 물은

개인의 욕구와 습성에 의한 절실감의 조사이고, <표4>는 당신의 개인적인 관심을 떠나

서 볼 때 이같은 시설물들이 얼마나 주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사회적 인식도를 물은

것이다.

<표3> 문화시설의 개인적인 중요성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

중요도

문화시설
대단하다 어느정도 대단치않다 전혀무관하다 모르겠다

극 장

콘서트홀

미 술 관

39

38

40

33

32

33

16

18

16

10

11

10

2

1

1

자료:미국국립예술연구센터, 「예술과 국민」, 뉴욕, 미국예술위원회, 1973

<표4> 문화시설의 일번적인 주요성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

중요도

문화시설
대단하다 어느정도 대단치않다 전혀무관하다 모르겠다

극 장

콘서트홀

미 술 관

50

38

43

35

36

28

9

12

14

5

8

11

1

6

4

자료:미국국립예술센터,「에술과 국민」, 뉴욕, 미국예술위원회, 1973

그 결과는 개인적으로 40%가 절대로 그 시설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50%가

자신이 가지 않더라도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어느정도 필요하다는

소극적 인식까지 지지도로 본다면 개인적 중요성이 70%, 일반적 중요성이 85%에까지

오르 오고 있다.

문화내용물을 수용하는 문화활동이 자신의 삶에 필요 불가결한 것임을 인지하는 수준을

비교하기란 대한히 어렵다. 그러나 무엇을 문화적 삶의 내용으로 이해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외국의 관심도 조사항목들에서 분별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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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는 프랑스에서 문화·여가 오락비 지출을 정검해 가는 기준들의 내용을 보

여준다.

(표 5) 프랑스의 문화 , 여가 오락비 지출의 변천(지수기준 1959년=100)

연도

항목
1968년 1975년

TV·라디오·건축·녹음기

TV 수 상 기

녹음및재생용전자기구

사진기·찰영기

관광운동경기

캠핑용천막

운동기구

흥행관람·도박

영 화

연극·음악회

기타공연관람

PMU(경마내기)
간행물·음반물

도 서

악 기·음 반

합 계(전체지수)

389.2
476.7
491.7
338.8.
309.5
498.4
341.9
148.7
70.8
93.9
167.2
396.1
169.7
130.6
217.1
301.6
182.6

587.7
765.1
1,521.8
493.2
1,662.0
824.7
190.2
36.4
36.4
106.0
223.3
676.0
235.1
154.5
309.0
445.8
248.9

자료: 오귀스땡 지라르「문화발전 , 경험과 정책」, 1972

우리는 이 표에서 영화관람이 줄어들고 연극 , 음악회 등의 관람이 늘어나며 도

서의 수용도 현저히 늘어나고 있음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세심한 조사항목이 우

리에게는 아직 시도조차 안 되고 있다. 우리의 여가활용은 다음과 같은 수준에 머

물러 있을 뿐이다. <(표 6)>

(표 6) 한국인의 여가활용방법 (1984년)

(단위 : %)

활용방법

지역

감상·관람 창작적

오락

잡기 및

승부놀이

스 포 츠

및 여행

수면 및

가사잡일

기타

전 국

시 부

군 부

29 .1

3 1.5

24 .9

5 .1

5 .5

4 .3

6 .1

6 .2

5 .8

11.1

12 .2

9 .2

44 .4

39 .6

53 .0

4 .2

5 .2

2 .8

자료 : 경제기획원, 「한국의 사회지표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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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수용의 가구당 실질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로 가구당 교양오

락비 지출율을 볼 수 있다. 이 점에 있어 1985년 한국 도시인의 교양오락비 지출

율 2.6%는 프랑스의 수치와 같음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특징은 전국

평균 2.6%가 아니라, 도시에서만 2.6%라는 점이다. 농촌에서는 아직도 0.9%에

머물러 있다. <표 7>

<표 7> 한국인의 교양오락비 지출율

지역별오락비

연도

도시가구 농촌가구
B /A

(%)교양오락비

(A)

교양오락비

비율 (%)

교양오락비

(B)

교양오락비

비율 (%)

1970

1975

1980

1985

9 , 156

20 , 196

55 ,800

126 ,468

2 .5

2 .6

2 .2

2 .6

1,246

7 ,170

35 ,755

4 1,222

0 .6

1.2

1.7

0 .9

13 .6

35 .5

64 .1

32 .6

*1970, 1975, 1980S년에는 문방구비 포함 (자료 : 경제기획원, 「한국의 사회지표 1986」

여가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서도 문화수용의 부실함을 볼 수 있다. 유럽인

의 평균치로 지칭되는 벨기에인들의 1일 생활시간 속에는(성인 남자 기준) 교양적

시간으로 독서 42분, 집 밖에서의 휴식 및 교양적 행위 1시간 24분, TV시청시간

1시간 24분 등이, 단순한 휴식 48분이나 집 밖에서의 여가 1시간과 별도로 조사되어

나타난다.

우리의 생활시간 속에는 2시간 10분대의 TV시청 이외에는 특별한 소재가 나타나지

않으며, 또한 조사의 접근도 세분되어 있지 않다. 중·고교생들의 생활시간

조사에서는 자유로운 시간이 45분이라는 결과가 나와는 있으나 이는 주로 친구와

의 대화로 쓰이고 있다. (1985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조사)

그러나 한국인의 1일 자유시간은 90년까지 7시간이 넘게 되리라는 추정이 또

따로 나와 있다(〈표 8>). 바로 이 시간들이 질적으로 상승되는 문화의 접촉으로 이

루어져야만 우리의 문화적 삶은 세계를 향해서 비교해 볼 수도 있고 또 비교함으

로써 문화국가임을 증명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다시 원론적 시각으로 돌아와서 문화를 전달하는 미디어 및 시설이 있고, 문화

를 수용하고자 하는 수용자가 있는 구조를 어떻게 선진국 수준으로 이끌어올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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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한국인 취업자 1인당 주간생활 시간의 변화

연도

생활시간
1980년 1990년 2000년

생활필수시간

노 동 시 간

자 유 시 간

69 .3 (4 1.3)

54 .0 (32 .1)

44 .7 (26 .9)

73 .8 (43 .9)

45 .0 (32 .1)

44 .7 (26 .9)

75 .0 (44 .6)

4 1.0 (24 .4)

52 .0 (3 1.0)

자료 : 국토개발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2000년을 향한 국가장기발전구상」총괄보고서

1985

있느냐에는 또 하나의 다른 원칙적 항목이 논의가 있어야 한다.

즉 문화수용의 욕구를 이끌어내고 또 이를 삶 속에 보다 중요한 것으로 인지시

키는 교육과정에서의 문화소양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이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도 우리의 현실은 특별한 취약구조를 가지고 있다. 교육,

그 자체의 규모나 능력의 외형적 양태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되어 있다. 하지만 이

러한 교육역량 속에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인간과 문화의 교육에 대한 문제는,

제기되어 있기는 하나 이직도 전혀 시도되지 않았으며 또 더욱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될 전망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를 보다 본질적으로 보자면 문화예술생활 이전에 여가의 충실한 활용

부터가 최소시민권civil minimum의 문제이다, 1942년부터 쓰여진 이 용어의 정

신이 일본에서는 헌법 25조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게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

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라고 밝혀져 있다. 그리고 이 정신은 사회교육의 최소시

민권' 으로까지 발전했다.

우리에게도 물론 사회교육의 정신이 정부조직에 투여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이

문교부 소관 과제로서 단조로운 강의프로그램 수준을 넘어서 지 못하고 있으며 동시

에 서울중심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황성화가 문교부 기능의 한제

에 부딪혀 수준미달에 머물러 있는 것과 거의 같은 사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문화부에 있어 가장 필요하고도 명백한 과제의 일이 국민의

평균적 문화향수권을 제고하는, 특히 그것 이 문화소양교육으로서의 사회문화교육

의 업무와 또 이를 조직·전달·확산하는 자원구조의 창출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당연히 이에 연관된 모든 문화시설의 관리와, 이 관리가 어디까지나 보

다 많은 국민의 참여를 유인하는 원칙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능으로서 조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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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질 필요가 있다.

이 시설 영역에는 물론 무엇보다도 먼저 도서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프랑스 문화

성 조직에서의 도서관 업무는 도서·독서국'으로 보다 그 범위가 확장적이다. 문

화창작의 진흥, 출판, 도서관 업무 및 독서진흥에 대한 총괄 기능으로 조직돼 있

다. 1,600개에 달하는 도서관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관제도까지 마련하고

있다.

이 시설운영 영역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지역별 문화원 시설이다. 그러나

지역별 문화원 시설의 문제는 또 지식문화의 활성화의 문제가 무엇인가로부터 풀어

가야 할 것이다.

아직도 지방자치제에 관한 우리의 평균적 인식은 지방자치제의 실현을 징치권역

의 분할이나 경제권역의 분할로 보려는 수준에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의 기반이

야말로 문화권역의 개성적 독립에 있는 것이며, 지역문화의 독창성 유지와 창조에

의해서만 실질적 지방자치제가 성취되는 것이다.

경제발전의 과정에 있어서 지역은 소득과 공공서비스의 측면에서 철저하게 도시

와의 격차를 가져왔다. 그리고 산업구조에 의해서 지역별 격차의 현상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격차는 실은 발전과정에서 나타나기 마련인 단기적 격차라

는 질에서 일정기간을 참고 견디기만 한다면 극복이 가능한 격차이다.

이미 그러한 과정에 들어가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예컨대 도로와 교통기능의 발

전으로 주민의 기동성이 평준화되는 과정에 있어, 지방은 이제 오히려 도시보다

더 청결하고 맑은 공기의 환경으로 부상되고 있다. 교외주택이 늘어나고 도시민-

지방으로의 이동현상이 증가될 단계에 온 것이다.

지방주민 자신도 일상적 소비생환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많은 격차의 해소를 느

낄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 왔으므로 지역별로의 가장 큰 격차가 실은 문화생활 측면에서

제기된다는 것을 이제는 조금씩 감지하기 시작했다.

지역별 중소도시에서의 문화적 욕구는 이즈음 눈에 뜨일만큼 드러나고 있다. 문

화공간을 요구하는 소리 도 높고 또 문화내용물의 요구도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문화욕구에 대한 관점이 정립된 것은 아니다. 현재적 문화욕구란

도시에서 이루어진 문화내용물의 '받아들이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실은 )

역적 문화의 쌔보내기'나 또는 지역적 특성에 의한 타지역 문화수요자의 끌어들

이기'가 더 중요한 지역문화의 존재양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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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인 생활에서의 소비문화에 있어서도 지역적 특성은 있을 수 있다. 음식이

나 생활의례의 차이점은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지역적 특성이다.

그러나 우리의 지역적 삶이 아직도 도시지향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은 바로

이 지역 자신만이 보유하는 고유한 문화적 삶이 없다는 측면 때문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한 민족의 전통적 삶의 근거는 지역에서 출발된다. 예절 · 음식·

의복·민속·놀이 ·종교·언어 등의 전통적 기본소재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전승되는 거점은 그 나라의 지역적 삶 속에서이다.

도시적 삶이란 도시의 발전으로부터 변함없이 획일화되고 평준화되는 단순한

생활편익의 문화일 뿐이지 독창적이며 개성적인 인-의 질적 승화의 삶은 아니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그동안 자신의 지역을 지역의 문화로 보존하는데

소홀히 해왔다.

지역단위의 문화적 독창성이란 물질적 실체나 거점들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

다. 도로나 교량이나 또는 건물의 특성화 같은 것도 물론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감성적 연결로서 이루어지는 문화이다. 예

컨대 할아버지가 늘 앉아계시던 어느 나무밑이나 산기슭의 바람과 햇볕과 별빛 같

은 것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다시 말해서 지역문화의 특성적 거점을 마련하고 이 거점들을 중심으로 어느 한

지역의 삶이 또다른 어느 곳에도 없는 유일한 삶으로 탄생될 때 지역문화는 형성

되고 지역의 행정적 정치적 구실은 의미를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별 문화창조를 돕는 일은 국가적 과제가 될 뿐만 아니라 한

국문화의 진정한 발양의 모체가 된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이러한 지역별 거점으로서 직접 운영하는 문화원을 갖는다

는 것은 대단히 현저하고도 명백한 촉진기능으로서의 일을 추진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현실은 지역단위로 있는 개인적 차원의 문화원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문화원의 현실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자료는 문화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

진 姜信杓의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문화촉매자 실태조사연구> 「예술과 비

평」1986년 봄호, 서울신문사) .이 조사에서 현재 문화원 및 문화원관계 종사자

들은 우선 문화활동 종사자로서의 교육을 받은 바 없으며 평균소득으로서도 근무

의욕을 지탱할 수 없는 형편에 있다.

<표 9>와 <표 10>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45. 3%가 고졸 이하의 학력이며 49.

8%가 40만원 미만의 소득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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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문화종사자 교육수준 <표10> 문화종사자의 한달평균소득

교육수준 인 원 (%)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중퇴

대학졸업

대학원이상

무응답

6(2 .7 )

7 (3 .1)

88(39 .5 )

44 (19 .7 )

66(29 .6)

6(2 .7 )

6 (2 .7 )

계 233(100 .0 )

소득 인원 (%)

20만원이상

20~30만원

30~40

40~50

50~70

70~ 100

100~ 150만원

무응답

2 1(9 .4)

39(17 .5)

5 1(22 .9)

44(19 .7)

34(15 .2)

16(7 .2)

2 (0 .9)

16(7 .2)

계 233(100 .0 )

그리고 문화관계 일에 종사한 경험 역시 5년 미만이 약 70%가 되며,3년 미

만의 종사자만 해도 52. 5~로 과반수 이상이 되고 있다(<표 11>).

종사자 자신이 문화활동에 대해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신념이 마련되어 있

지 않다. 상기 조사에 따르면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종사자가 12. 6%,약간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종사자가 56. 1%이며,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문화관

계 종사자는 27. 8P/o일 뿐이다. 또 문화시설(공원, 도서관, 극장, 음악당, 체육관

등)에 대해서도 17. 5%가 전혀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수준에서 볼 때 현재 문

화원의 문제는 그 거점으로서의 시설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시설 운용능력

자체의 부재에 더 큰 문제가 있고, 따라

서 프로그램의 수준은 논의를 할 대

상에 이르러 있지도 않은 것이라고 평

가할 수 있다.

지역문화활성화 및 문화촉매기능을 겸

하는 지역문화원의 중앙정부로서의 직접경영은 프랑스의 경우에서도 찾을 수 있다.

문화의 집 청소년문화의 집' 구조 이외에도 프랑스는 1960년 이래 12개의 문

화원을 건립했다.

지역문화증진과 함께 지역별 관광문화에 대한 개발문제 역시 문화부의 새 일이

되어야 할 영역에 있다.

<표 11> 문화관계 종사년수

연수 인원 (%)

1년

1~3년

3~5년

5~ 10년

10년이상

무응답

66(29 .6)

5 1(22 .9)

37 (16 .6)

2 1(9 .4 )

9(4 .0 )

계 223 (1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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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의 지역문화들은 그 실체가 명백한 것일수록 전국적인 상품으로 되

었다는 측면을 갖고 있다.

물론 이러한 측면에 대해 무조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이유는 없다. 지역별로

의 문화적 소재를 통하여 지역의 경제적 이익을 보충한다는 방법은 온당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도 그동안 우리의 지역문화상품화는 지역문화의 개성적 측

면을 중요시하지 않고 전국적 획일화 방향으로만 진전되었다. 그래서 지역별 문화

재 소재나 공간의 모습은 시멘트로 변조 통일되고 색채나 환경의 조경까지 도식화

되었다. 바로 이런 점이 그동안 지역문화의 개성화를 저해한 가장 핵심적 오류이다.

따라서 관광소재의 문화화 작업은 현재의 교통부에서의 관광업무와는 중첩되는

업무가 아니라 창조적 새 업무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의 경우에 있어서 이 일은 어디까지나 문화성 고유의 업무이기도 하다.

관광안내원마저 문화성이 인정한 자격자가 아닐 경우 안내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

라 안내설명까지도 할 수가 없는 것이 법적 제한이다.

다음 페이지의 (그림 1)은 관광산업과 관광문화가 얼마나 복합적 여건들의 종합

적 개발이어 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 관광 구조도이다.

이 구조 속에서 문화부가 담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점선 원내의 것이고, 그밖

의 것은 여전히 교통부 소관으로 있어야 한 것이다.

지역문화 및 관광문화를 통한 지역적 문화특성화를 지향한다고 해서 이것이 지

역별 대립이나 상충을 뜻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족적 전통들이 명백해지고 또 체계적인 전승을 하게 된다.

경제개발 과정에서 우리의 삶은 그동안 너무나 획일화되고 무개성화되었다. 그

러한 칠상은 물질적 기준에서만이 아니라 감성적 기준에서도 같은 형태로 이루어

졌 다.

집과 책, 생활용구와 생활양식들이 어디에서나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 성장되고

발전적 인 삶의 모습을 뜻하지는 않는다.

개인적인 취향이 보다 갈 나타나고 개인적인 취미가 보다 더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는 사회가 실제로 발전된 사회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성적 개인의 문화화를 통해서 '문화향유의 불균형'을 극복하는

일이 문화부의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을 전제로 가칭 '사회문화국' 과 '관광문화국' 의 조직을 그림으로 극

릴다면 다음의 (그림 2)와 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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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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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확대개편의 일로서의 국제교류국 (가칭)

국제적 교류영역에 있어서는 그동안 문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에 대

한 인식이 상당히 있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공보관의 주업무는 문화교류에 있었다기 보다는 체제의 정치적 입장

을 해명하는데 모든 정력을 빼앗겨 왔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오늘에는 상황 그 자체의 변전으로 이 일 자체가 소멸되고 있는 중이

다. 따라서 이 계기에 명칭부터 해외공보관을 해외문화원으로 고쳐 성격을 선명히

하고 그 본래의 업무 중심으로 대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해외문화원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과 또 그 효과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

의는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이해되어 있다고 말해도 될 것이다.

우리는 한국 시울에 와 있는 각국의 문화원들을 한번 둘러 보는 것만으로도 이

일의 영역과 과제를 더욱 쉴게 납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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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공보원 (USIS)

-128개국 211곳

(도서관시설 83개국 135곳)

-프로그램

회원제도

도서관 (240종 잡지 및 VTR시설)

강당 문화행사

유학상담

정기간행물 「논단」,「다이 얼로그」,「이코노믹 임펙트」

▲ 프랑스문화관(Centre Culture Français)

-프로그램

회원제도

도서실

영화상영실

카페 비디오실

대학과학기술자료센터

전시실

어학강좌(별도기능 Alliance Française담당)

▲ 영국문화원 (The British Council)

-프로그램

회원제도

도서실

BLDSE(British Library Document Supply Center) 운영

; 대영국립도서관 소장 450만도서 300만 필름 대출 및 복사제도

VTR

어학강좌

장학생 선발

문화행사

-81국 131곳

214



문화부의 기능과 조직

-직원수 1,911

- 87/ 88년도 예산

정부보조금 25억 9, 900만 파운드(한화 약 3조6천억원)

-BC를 위한 본국 자문위원회

1)농업 /수의학 자문위원회

2)연극 /무용 자문위원회

3)기계 /공학 자문위원회

4)영어교육 자문위원회

5)영화/Tv/비더오 자문위원회

6)미술 자문위원회

7)법률 자문위원회

8)도서관 자문위원회

9)문학 자문위원회

lo)의학 자문위원회

11)음악 자문위원회

12)출판 자문위원회

13)과학 자문위원회

14)고등교육에 관한 국제협력 자문위원회

▲ 독일문화원 (Goethe Institut)

-프로그램

회원제도

도서관

강연회

영화감상실

어학강좌

문화행사

-91국 135곳

-직원수 1,175명

-'84년도 예산규모 2억 5,274만 마르크(한화 약 1천 1백억원)

-조직 (1985. 9.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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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문화원 (일본대사관 광보관실)

-프로그램

회원제도

도서실

전시장

유학상담실

강당(영화·음악감상)

강의실

어학강좌

장학생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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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이와 별도로 국제교류기금 The Japan Foundation기구도 가지고 있다.

이 제도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국제문화협회와 비교해 볼 가치가 있다.

그 조직만을 예시해 두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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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새로운 국제교류조직은 그 기능에 있어서 국제적 예술정보의 수집과 선

별 및 국내전달의 작업도 맡아야 할 것이다.

이 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할 이유 또한 있을 리 없다.

이러한 구조로서 가칭 (국제교류국)을 구성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V. 지속되는 일로서의 문화재관리청' 또는 '문화재관

리국 과 박물관국'

국가적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해야 할 일 가운데 특별히 새로 개발한 과제들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우리는 이 분야에 있어서 그 일에 대해 중요성을 얼마나 더 많이 부여하느

냐의 문제만을 갖고 있다.

따라서, 현 문화재관리국을 '국' 단위로 그대로 유지하느냐, 또는 '청' 단위로

독립시킴으로써 전통의 단절과 그 회복'이라는 과제까지를 떠맡을 수 있게 하!

냐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박물관을 어느 관점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에

밀접히 연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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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는 문화청 문화재보호부의 부속 계선상에 놓여 있다. 그리나 프랑스

에는 문화유산국과 박물관이 동등한 위치에 병열되어 있다. 이러한 구분은 오늘의

박물관 역할이 보다 더 사회문화적 교육센터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비롯

된다.

박물관의 사회적 가치는 지나간 삶만이 아니라 오늘의 삶까지도 포괄하는 삶 전

체의 모습을 재구성하고 이를 전승시키는 데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박물된 인식은 고적사적, 미술사적 유물의 실증적 전시장 이상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의 박물관은 문화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실천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

는다. 이러한 정신에 입각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그 자체를 박물관화하는 운

동은 이미 선진국들에서 시도되고 또 성공한 문화운동이다. 자신의 주거지 주변이

나 환경속에 역사적 사실과 역사적 사연들을 찾아 그 지점에 주민자신에 의한 창

의적인 프로그램을 상설하는 작업까지도 이 운동영역에 들어 있다.

독일의 경우 주민 2만 이상의 시나 또는 지역사회에 7백의 박물관을 가지고 있

다. 연간 1천 7백만명이 관람한다.

프랑스의 경우는 도시 그 자체를 보호하는 '보호도시지역'만도 42개에 이른다.

5백년 고도인 서울이 지금 가희동 기와집 몇 채를 유지하는 테에도 어떤 화고한

신념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 역시 유산보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태도표명을 이번 계기를 통해 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문화재보호국을 청'으로 승격 하든가, 아니 면 문화재보호국과 박물관국

이 병행 조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기에 프랑스의 조직을 예시해 둔다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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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학부

·국보예술 및 유물지정부

·역사유물 및 사적부

*선사시대 문화국(전국 22개소)

고대 역사국(전국 22개소)

고고학 유적지 (4개소)

해저 고고학 연구국

국립선사문화센터 Centre National de Préhistoire

도시고고학 연구센터 Centre National d'Archéologie Urbaine

(Directiondes Tde France),

·인사, 예산, 자재부

·박물관학, 문화사업부

·감찰실

*국립루브르박물관연합(행정분과위원회, 예술분과위원회, 루브르박물관학교)

국립박물관계열

응용미술연합센터 Union Centrale des Arts Décoratifs

지방박물관

오르세박물관 및 오르세박물관 문화센터 등

유산은 역사적 기념물의 총화일 뿐 아니라 언제나 새로운 창작의 역동적이며 생

명력있는 총체라고 파악된다. 이 일에 있어서의 조직의 격상을 행정상의 규격기준

들에 의해 그 규모를 결정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Ⅵ . 기본적인 또 하나의 과제 문화기금국 (가칭 )

이 모든 새 일들의 조직과 운용에 있어서 실제로 원칙적인 과제는 이러한 일들

을 할 수 있는 예산획득의 문제이다.

박물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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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물론 국가예산 속에서 이 일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동안의

관행이나 또 현실적 여건에 의해서 그 한계는 기실 제한적임이 명백하다.

그리고 이것이 재한적일 때 그 결과는 경성예산만을 획득하는 것이 되고, 가장

필요한 소프트웨어용 연성예산은 어느 곳에도 없는 상태가 될 것 또한 분명하다.

따라서 이미 제기돼 있는 주택복권의 일부를 문화복권화하는 일은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복권으로 문화진흥을 할 것이냐라는 견해도 있기는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포르

노 비디오테이프에서 받는 다량의 문화세로서도 진흥을 하고 있고 캐나다의 경우는

공식적으로 문화복권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또 국 단위의 기구로 '문화기금국'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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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참가자>

사회 여석기(인하대학교 객원교수)

발제 김문환(서울대학교 교수) 신찬균(연합통신 논설위원)

강현두(서울대학교 교수) 유종호(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중한(서울신문 논설위원) 이강수(한양대학교 교수)

토론 박종국(문화산업연구소장) 이종석(동아일보 논설위원)

백승길(유네스코한위 문화부장) 이태주(단국대학교 교수)

손기상(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승범(전북대학교 교수)

신용하(서울대학교 교수) 한상복(서울대학교 교수)

여석기 : 토론의 방향에 대해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다. 지금 토론의 주제가 '문

화부의 기능과 조직'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발제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서 -

개 아실 테지만 오늘 토론에서 문화부의 조직까지 다 다루기는 어렵다. 왜냐하떤

현재 우리가 토론할수 있는 정보량이 이번 한 번뿐 아니라 몇 번이고 나누어서 토

론을 해도 다하지 못할 만큼 그 범위가 넓고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화

발전연구소에서도 아마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므로 제목은 '기능과 조직'이지만 주로 '기능'에 중점을 두고 말씀해 주시

는 게 좋겠다. 그래야 오늘 토의에서 합의까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문제

점을 집약시킬 수 있을 것이다. '조직'이란 궁극적으로는 펀제와 된련이 된다. 현

재 이 토론회에서 그걸 공식적으로 논의할 입장에 있지도 않고 또한 이 문제는 굉

장히 복잡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능 쪽에 초점을 두는 게 좋겠다

는 것이다.

또한, 원론적인 논의는 피해 주길 바란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인식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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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나 토론 참가자나 청중이나 크게 다를 수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문공부의 과거 행적에 대한 것은 발제에서도 상당히 공감

적인 비판이 가해져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기에 그러한 주지의 사실은 생략

해 주길 바란다.

앞으로 문화정책이 어떤 모양과 성격을 갖춰야 하는가? 하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간과되었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일, 궁극적으로는 문화부의 기능이 국민의 온전한

삶에 기여해야 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문제

를 논의해 주기 바란다. 발제 논문에서 지적된 것을 모두 거론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따라서 핵심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선별적이고도 집중적으로 의견을 개

진해 주길 바란다.

한상복 : 본인에게 배당된 주제가 사회교육, 도서관, 종교이지만 먼저 문화의 개

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새로 만들 문화부의 기능 및 조직과 관련된 문

화정책상에 있어서 '문화'라는 말의 개념 규정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으므

로 일단 간단하게 언급하고 나서 사회교육·도서관·종교에 대한 정책을 말하고자

한다.

우선 문화개념에 대해서는, 이중한 선생이 강조해서 제기한 광의의 개념, 즉

1970년 베니스에서 개최됐던 유네스코 세계문화정책회의에서 논의된 대로 문화개

념을 여러 측면을 포함하는 넓은 뜻으로 올바르게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한다.

이러한 문화개념에는 종래와 같은 예술의 측면뿐만 아니라 언어를 비롯해서 종

교적인 신앙과 의례, 가족생활, 공동체생활, 국민생활, 윤리, 도덕, 교육, 놀이,

기술, 여가이용, 관광 등을 포함하는 국민들의 생황양식과 민속문화 일체론 포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한 가지 부언할 것은 문화는 단기간에 몇 사람의 예술가나 전문가를 포함하는

엘리트에 의해서만 창조되는 것이 아니고 다수의 성원들에 의해서도 장기간에 걸

쳐서 창조되고 그들이 공감하고 향유하는 데에서 이루어지며 그러한 문화가 역사

적으로 주축이 되고 시대에 따라서 항상 변화한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새로 생

기는 문화부의 조직과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문화정책의 방향도 문화창조의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의 확산·수용

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체제로 나가야 한다는 이중한 선생의 제안을 다시 한 번

223



文化藝術論叢 濟1輯

강조한다.

여기에 덧붙여서 또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문화가 포괄하는 내용 및 범위

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획일적인 문화정책만을 적용하기가 어려-

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문화의 여러 측면에서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어떤

하나의 통합원리나 기본철학을 유지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문화정책을 수행할 때 모든 문화의 측면에서 적합성과 자주성과 ,공평

성 등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본론에 들어가서 사회교육, 도서관, 종교에 대해 말하겠다. 우선 김문환 교수가

다룬 <문화촉매운동정책>, <청소년문화정책> 등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부티 애

기하겠다. 그러나 이종인 소장이 개회사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의 논의가 지나

치게 관념적으로 차원을 높여서 얘기하면 그것이 구체적인 정책에 과연 얼마나 적

용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말하겠다.

김문환 교수가 사회교육과 관련해서 청소년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체육, 각종

청소년 단체의 육성·지원, 자율성 보장, 청소년연구원의 독립성 보장 등을 제시

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사회교육을 평생교육의 한 측면으로 볼 때 청소년뿐만 아

니라 점점 인구가 늘어가고 있는 노년문화정책, 직장인문화정책 등에도 관심을 가

져야 한다.

현재, 여러 언론사나 박물관, 미술관, 문예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연수관에서 시

행하고 있는 여러 강좌들의 프로그램도 서울과 대도시에서만 하지 말고 지방에도

확산해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그러한 프로그램 계획에는 그 참여대상을

좀더 다변화시키고 그에 따라서 사회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가

령 각종 문화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교

육은 그 차원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교육은 반드시 프로그램화된 교과과정에 의해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

고 각종 문화시설, 즉 박물관, 미술관, 음악관, 도서관, 연극 ·영화관 등을 활용

함으로써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정책입안자들이 염두에 두어야 한다.

사회·문화적인 변화에 따라서 문화정책과 사회교육의 내용, 방법 등도 달라져

야 한다. 가령 가족생활의 윤리, 특히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 부부간이나 사제간의 관제, 그밖의 인간관계, 직장동료들의 관계, 노사간의

관계 등 공동체생활과 국가생활에서의 윤리·도덕문제도 사회·문화적인 변동에

따라서 끊임없이 재교육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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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가 창조되고 확산되고, 갈등이 없는 문화화의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특히 개인과 가족생활, 공동체, 국가의 생활윤리와 도덕성의 문제는 종교적인

신앙과 의례 등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종교에 관해서는 오늘 주제발표에서 특별히 다뤄지지 않았는데, 종교는 사실상

문화의 중요한 일부이기에 종교정책은 문화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이다. 그 까닭은 개인이나 가족, 공동체, 국가생활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불안과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인간의 힘이나 자연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초인간, 초자

연적인 현상들을 초인간, 초자연적인 존재에 의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도 차원 높은 예술과 기술, 정신적인 가치, 국민의 생활양식 등을 창

출해내는 데에는 종교적인 신앙의 역할이 매우 컸었다.

우리의 역사를 볼때 고대에서부터 내려오는 자연신앙과 무속신앙·무속문화, 삼

국시대 ·고려시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불교문화, 조선시대의 유교문화 등이 그예

이며, 세계적으로 보면 세계 각국의 기독교문화, 불교문화, 이슬람문화 등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와 미래의 종교와 문화발전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종교정책

에 임해야 된다. 종교는 개인생활, 가족생황, 공동체생활, 국가생황의 불안과 불

확실성과 갈등 등을 해소하고, 순화시키고, 결속력과 연대의식을 고취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하며 결국 그 시대의 문화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정책입

안과 수행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끝으로 출판과 음향, 영상매체를 통해서 창조되고 생산되는 은화의 내용을 은화

의 소비자, 이용자, 향유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서관이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볼 때, 도서관의 육성과 지원 정책, 그것의 관리운영과 활용을 효

율적으로 극대화시키는 것이 문화정책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오늘날처럼 출판·음향·영상매체를 통한 문화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

오고 있는 시대에 있어서의 도서관 기능은 달라져야 한다. 즉 정보전달체계가 생

산된 그대로의 원형(제 1차 과학·기술·문화정보)을 신속하게 소비자에게 전달하

여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축약된 형태의 제 2차 과

학·기술 문화정보로 전환시켜서 소비자에게 전달시켜야 하며 이러한 정보전달체계

의 개선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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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컴퓨터나 복사기술이 발달된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과학기술의 변화에

따른 적절한 정보전달체계를 개발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정보

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도서관 문화정책이 필요하다.

유종호 : 본인이 할당받은 것은 예술창작과 보급이 다. 김문환 교수가 발표한 내용

가운데 예술부문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표한다. 우리의 현실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문화적인 실패는 근본적으로 소급해 올라가면 결국 교육의 실패로 귀착되기

때문이다.

가령 문학계를 보면 많은 시집이 팔리고 있고 그 중에는 100만 부를 육박하는 것

도 있는데, 문제는 그 시가 심미적인 성질에서 볼 때 별로 좋은 시가 아니라는 데

에 있는 것이다.

학교생활을 통해 문학교육을 받았다면 최소한도의 심미적 안목이 갖추어져야 하

는데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대학에서 문학교육을 받고서도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시라는 것이 결국은 유행가인지 시인지 모를 정도의 것들이

다. 이러한 모든 현상이 비단 문학뿐만 아니라 미술, 음악, 영화 등에도 일어난다

고 볼 때 결국 우리의 문화적인 실패, 문화적인 빈곤은 교육의 실패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김문환 교수가 예술가의 양성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하여 예술교육을 강조한 것은, 그 방향은 옳았으나 문제가 남아 있다. 즉 단순히

예술가의 양성뿐만 아니라 향수면에서도 결국 적절한 향수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봐서는 예술가의 양성교육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문화부에서 담당해야 할 문제 중의 하나가 예술지원이다. 에술지원

이라는 것은 국가가 지원자가 되기 때문에 일종의 문화의 국유화 현상으로 나가는

것이라 생각된다. 문화의 국유화 현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세계 및 비자유세

계에서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부정할 수 없

는 추세이다. 일부 국가에서 자기들은 국유화가 아니고 사유화라고 얘기하지만 크

게 성질이 다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어차피 겪어야 할 과정인데, 문제는 정말로 간섭이 없는

지원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또 지금까지의 현황으로 보아서 여러가지 진흥정책

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맏이 낳았고 주위의 입장으로 보아서도 적지않은 수

혜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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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적지않은 역기능이 있다. 결

국 국가가 후원자가 되었을 때 생기는 역기능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게 큰 문

제가 아닐 수 없다.

다만 이것을 평준화시켜서 일률적으로 지원을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술의

세계에서 궁극적으로 질의 문제가 배제될 수가 없는데, 결국 양적인 평준화에 의한

지원이라는 것이 과연 성공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목에 있어서는 앞으로 두고두고 검토되고 논의되어야 한다.

또 하나의 역기능으로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일부의 지원에 있어서는 부실기

업의 현상과도 같은 지원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부실기업의 지원이라는 것은 건

전한 기업을 간접적으로 역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에 이것

을 다시 한 번 냉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문예진흥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

고, 많은 기여와 많은 공적, 많은 수혜자를 낳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거기에 부

수되는 많은 역기능을 정말로 현명하게 극복하지 않고서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중한 선생이 여러가지 구체적으로 문화부에서 해야 할 일들을 시사했는데, 앞

서 김문환 선생이 말한 국어심의위원회도 중요한 역할의 하나로 생각된다. 이것은

기존의 예술원이나 학술원과 연계하여 이런 문제를 잘 운용·활용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예술원이나 학술원은 이름만 아카데미지 아카데미다운 권위를 갖지 못

하였고, 관청 주변을 배회하는 관변지식인들의 온상처럼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을

명실상부한 아카데미로 만들어 그 자체로서 권위있는 기관으로 만들고, 그러한 권

위있는 기관에서 국어심의도 하고, 예술창작이나 기타 문예창작에 수반되는 여러가

지 문제를 자체 조정하는 기능을 맡아야 할 것이며, 이에 관련된 업무를 문화부에

서 담당하면 좋을 것이다

손기상 : 본인이 관련된 분야가 출판, 언론매체, 대중문화이기에 강현두 교수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얘기될 텐데, 원론적인 얘기는 피하고 몇 가지 생각을

겸해서 질의를 하겠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언론정책이 공보, 홍보성에 치우쳤다는 강현두 교수의 주장

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새로 문화부가 생길 경우 그 역할이 신문과나 방송과와 같

은 강교수의 구체적인 언급과 마찬가지로 신문과 방송의 업무를 문화부에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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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문공부가 소위 문화부와 공

보처(혹은 공보청)로 독립될 경우에 그 공보처에서도 신문과 방송에 대한 역할

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럴 경우에, 가령 공보(홍보)성 문제를 공보처

에서 다루고 문화·예술의 측면을 문화부에서 다룰 경우엔 그 한계를 어디까지로

해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강교수는 우리나라의 언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업적 구조를 이해해야 한

다고 했는데 대충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겠다. 실제로 최근에 많은 신문들이 새로

창간을 준비하고 있고 한 신문은 이미 창간이 되었다. 이런 문제와 연관시켜, 문

화부가 생겨서 언론 문화 정책을 시행할 경우에 나타날 소위 언론의 산업적 구조

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한 강교수의 소견을 이야기해 주기 바란다. 그것이 긍정

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간에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연해서 얘기해

주었으면 한다.

문화부의 발족은 어느 의미에서는 문화의 민주화라고 할 수 있다. 즉 신질서의

흐름에서 나온 게 아닌가 생각된다. 민주화의 기본은 모든 것을 자율적이고도 독

립적으로 운영하는 데서 생긴다. 강교수는 여러 분야에 걸쳐서 자율적이고도 독립

적인 민간기구를 상당히 강조했는데 실제로 문화·예술에서 자율과 독립적인 것을

빼놓고서는 생명을 지속하기가 어렵다. 지난 5공화국 시절에 소위 공윤의 활동에

대한 논의를 통해 예술활동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 문제가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공윤이 개편되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 문제가 아직도 특별한 결론을 못 얻

은 채로 남아 있다.

한 예로 대중문화에 있어서의 자율기구를 어느 한계에서까지 만들 수 있을 것인

가 하는 논란도 제기될 수가 있다. 대중문화, 공연문화, 특히 영화나 연극에 있어

서 자율기구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

으면 한다.

여석기 : 손기상 선생이 발제자인 강교수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고 말했

는데 출판·언론매체에 관해 이강수 교수의 의견을 마저 듣고 나서 강교수가 답변

을 해주었으면 한다.

이강수 : 강현두 교수의 논문 발표에 대한 평언에 앞서 문화정책적인 차원에서 조

금 말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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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의 사실이지만 문화부 독립은 아마 필연적인 것 같다, 그러자면 문화부가

종래의 문공부로부터 분리를 해서 하나의 정부 부처로서 독립한다는 것인데 그러

기 위해서 당연히 문화부가 독립을 해야 할 당위성 및 정통성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문화정책적인 차원으로 이어지겠지만 문화부 독립성의 당위성에 대해 발제 내용

에 부가해서 말하고 싶다,

우선 앞서 강교수도 문화적 주권의 문제를 언급했는데 결국 우리나라에 있어서

문화부라는 것이 새로 생긴다면 기본적으로 문화부가 가져야 할 이념, 문화정책으

로서 가장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문화적 주권을 정립시키는데 그 목표를 둬야

하겠다.

문화적 주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문화적 독자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문화적

독자성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전통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한국적 산업사회 내지는

앞으로의 공동체문화를 창출하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 이것이 문화부의 기본적인

목표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외래문화가 전파·침투되고 있는데, 결국 외래문

화, 특히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들어오는 외국문화라는 것은 다분히 상업주의적 문

화이고 이들 문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전통문화를 해치면 해쳤지 우리 문

차를 좀더 독자적인 문화로 발전시키게 하는 데에는 벌로 도움이 안된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문화를 매스컴에서는 통상 문화적 제국주의라고 일컫고 있

다. 우리의 독자적 문화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들 외국문화

의 문화적 제국주의로부터의 방어 측면을 생각해야 한다.

앞서 카세트문화 등도 언급되었지 만, 우리 나라에서는 대체로 문화의 소프트웨어

를 개발해낼 만한 내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외국의 고급문화가 아닌

저질문화를 담고 있는 카세트가 현재 판매되고 있다는 카세트문화의 문제점이 제

기되는 것이다.

세번째는, 주로 국민들의 문화향수의 측면과 관련되는 문제이다. 문화부의 기본

적인 목표는 국민들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는 데에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급문화를 일반대중에게 전파시켜서 고급문화를 대중화하는 것,

즉 고급문화의 하향운동과, 문화 수준이 낮은 일반대중을 좀더 고급한 문화에 익

숙케 하는 이른바 문화의 상향운동의 측면을 통해서 국민의 문화향상에 기여하는

것에 문화부의 기본적인 정책목표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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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국민의 문화향유와 문화공간을 확대시키는 데에 관심을 두어야 하

며, 문화창조자를 좀더 발전시킬 수 있는 측면을 아울러 병행해야 하겠다.

오늘날 산업사회에 이르러서 우리의 산업사회가 다분히 근로계층들의 노력에 의

해서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들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고급문화 내

지 일반의 상업주의적인 대중문화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실제 오늘날의 산업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에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이루었던 근로자계층의 문화를 전

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문화부 독립은 고급문화·대중문화와 더불어 근로자문화의 발

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음으로 문화정책적인 문제를 언급하자면 실제로 미국적인 시각으로 보면 문화

정책 자체가 이야기가 안된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자율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문화

를 정부에 의해서 끌어올린다든지 하는 관주도적인 정책이 사실상 필요없다는 미

국적 시각에서의 고려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문화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분히 유럽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민주화발전의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정치의 자율성과 경

제적인 자율성이 우리의 사회발전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다. 정치

의 자율성과 경제적 자율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다분히 문화의 자율성도 기본

적으로 여기에 부수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발전에 있어서 정부의

문화행정은 민간적 차원에서 다하지 못하는 데만 문화정책을 국한시키는 문화행정

이어야 한다. 즉, 자율적인 사회 분위기에서의 문화발전은 주로 민간주도적이고 좀

더 자율적인 차원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민간적인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행할 수 없는 분야가 많이 있을 것인데 그

러한 분야에 대하여 정부의 문화정책이 보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지 문화정책

을 정부가 주도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자율적 사회 환경 하에서 민간적 차원에서의 문화적 활동의 사회적 역기

능에 대하여 점검하는 최소한의 문화정책, 이것이 앞으로 자율사회에서의 문화부

가 담당해야 될 분화정책의 한계점이라 생각된다.

다음에 잠깐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강현두 교수의 발제 내용에 첨가한다. 실제

로 한 달 전에 문공부를 문화부와 공보실로 나눌 경우에 매스미더어를 공보실로

가져가야 할 것인가, 문화부로 가져가야 할 것인가 하는 간담회가 있었다. 대체로

그때에 참석했던 언론계 및 학계인사들은 매스미디어가 공보실로 가야지 문화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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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는 안된다는 얘기가 지배적이었다. 영화나 도서 등은 당연히 문화부로 가야

하지만 신문과 방송만큼은 공보실로 가야 한다는 얘기였다. 그때 본인 혼자만이

신문과 방송이 문화부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는데 상당히 고립된 상태였다.

그러나 나도 방송미디어는 문화매체로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 언론기

본법은 없어졌고 출판등록법에 의하여 등록이 최소한으로 제한되고 있지만 앞으로

는 공보실이 있다 하더라도 공보실에서 언론을 종전처럼 조작한다든지 지시를 한

다든지 하는 기능을 행할 수 없는 것이 법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민주화사회에 있어서 공보실의 입장은 단순히 정부의 대변인적인 역할밖

에 할 수 없는 입장이 되는 것이다.

공보실의 성격이 그렇게 한정된다면 문화부의 성격은 더욱 뚜렷하게 부각된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현재 매스미디어가 공보실로 가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종

래 20년 이상의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언론정책을 통해서 매스미디어의 흥보

적 기능만 강조해온 관행에 의해 조건반사적인 고정관념을 갖게 되어 마치 그것을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것인 양 받아들여 매스미디어의 홍보적인 면에만 관심을

갖게 된 때문이며, 그것이 문화적인 매체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있는 데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종전의 의식을 깨지 않고서는 안된다. 앞으로의 민주화과정에서 볼 때,

가령 매스미디어가 공보실로 가면 정부당국자의 입장으로서는 될 수 있으면 매스

미디어를 자기네들의 PR및 홍보·선전 등에 이용하려고 하는 심성이 있기 때문

에 자연히 언론을 조정하고 콘트롤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을 단절시키고 단순히 공보실적인 (대변인실적인) 역할만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자연히 방송과 신문의 측면도 문화부에서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다. 우리가 그동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다소 거부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새로운

의식을 통해서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앞서 강박사가 언급한대로 매스미디어를 문화매체로 간주하는 문화정책

에 대해 동의하며 강조한다.

여석기 : 여기서 사회의 방향을 약간 바꾸겠다. 강현두 교수의 발제 내용이 손기

상 선생과 이강수 교수의 코멘트와 관련이 있으므로 거기에 대해 강현두 교수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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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두 : 손기상 선생에 대한 답변은 일부 이강수 선생이 해준 것 같아서 똑같은

이야기가 되풀이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신문, 방송 등의 매스미디어가 문화공보부에서 또다른 공보라는 부서가 생긴다면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양쪽으로 갈라져 가는 건가, 그 한계는 어딘가, 공보에

가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것을 역으로 질의한 느낌인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강수 교수가 상당한 부분을 답변한 것 같다.

특히 신문을 두고 말한 것 같은데 아까 본인이 이야기할 때 방송을 앞에 두고

신문을 제일 뒤에 둔 뜻은, 정책이 강하게 드러나는 데에는 신문이 가장 덜하지 않

은가 해서였다. 그렇다고 오늘날 우리가 매스미디어의 자유주의적인 이론을 받아

들이되 신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정부가 미디어를 담당하

는 행정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하리란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신문이 상당히 산업화되어가고 있다는 얘기는 큰 빌딩도 세우고 복

합운영을 하는 등등의 산업화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의미이며 그런 뜻에서 국가의

미디어행정의 영역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그러나 그것이 꼭 자율

적인 언론활동을 간섭하는 행정이라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박사가 언급한 것처럼 좋게만 한다면 공보처에 있든 문화부에

있든 상관이 없지만 우리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그렇지가 못했다는 것이 사실이

다. 아무래도 오래도록 공보부서에서 신문방송을 통해 홍보를 해왔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공보부서의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신문방송이 거기에 속

하게 되면 자연히 미디어의 홍보적 매니지먼트는 강하게 되어버리고 문화적 매니

지먼트는 약하게 되어 자율성의 침해는 더 높아질 것이므로, 양자 중 택일하라면

오히려 문화부 쪽이 나을 것이다, 아무 쪽에도 넣지 말고 내버려둘 수는 없는가 하

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현대의 매스미디어가 그렇게 될 수는 없다고 본다면 자연

히 미디어의 행정이라는 게 존재해야 한다고 보고, 문화 속의 미디어행정이라는

소극적인 뜻과, 적극적으로는 문화정책의 필요성 때문에 그것이 적극적인 문화적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두번째로는 영화와 연극이 어느 정도로 자율적이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다. 영

화의 자율은 사실상 딜레마가 아닌가 생각된다. 오랫동안 타율이란 문제는 다른

정치문화 속에서의 문제이었는데, 공교롭게도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대두된 자율

이라는 절대적인 가치가 자율화의 경향을 당위의 문제로 만들고 영화도 자율화(심

의의 자율)되기를 원하지만,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미디어현상으로 보아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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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화가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자율화만은 아니라는 면이 없잖아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딜레마가 아닌가 생각된다.

예컨태 규제철페 de-regulation추세이다. 국제적으로 강대국, 미국, 유럽 등의

영화메이저 또는 그 뒤에 있는 산업자본, 국가정부 등에서 국가이익과 관련해서

디레귤레이션을 추진하는 면이 있다고 본다면 우선 법을 없애고 문을 열어놓으면

상품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받아들인다면 그때의 자율화는 우

리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쪽도 필요한 것이 되는데 그게 맞아떨어지는 것이다. 그

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지않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딜

레마가 되는 것이다.

우리의 오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화의 자율화가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이

것이 곧 대외적으로 문을 열게 된다는 데서 오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디어정책이 필요한 이유가 역으로 성립되는 것이다. 크게 보아 물론

매스미디어와 미디어수용자가 만나는 부분에서는 마땅히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은 이강수 선생의 질의에 대한 답변인데 일부는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지만

두 가지는 조금 답변을 해야 할 것 같다.

하나는 외국문화의 수용문제에 대해서 그저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보는 것에

는 틀림이 없는데,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경고적인 의미를 갖고 있을 뿐이

지 절대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는 것이다.

외국문화, 외래문화가 들어오는 것이 문화에는 좋은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

리 현실의 문화현상을 진단하는 뜻에서 병리적인 현상으로 지적하는 것일 뿐이다.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외래·외국 문화에 문을 닫는 것도 또한 조심해야 하지 않

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에 독자문화라는 것을 조금 소리를 낮추어 이야기 하는 게 좋

겠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다.

물론 나도 외국문화를 많이 비판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으

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기에 여러분들 생각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

각한다.

세번째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흔히들 미국에는 문화정책이 없다고들 이아기하지

만 나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에도 문화정책이 있지만 집행하

는 스타일이 다를 뿐이라고 생각한다. 명문화되어 있지 않을지도 모르고, 명확한 가

시적인 기관이 없는지는 모르지만 문화정책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문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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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다를지도 모른다. 에컨대 우리나라나 유럽제국의 경우와 같

이 문화수준을 높인다든지 하는 문화정책이 아닐는지는 모르지만 잡다한 문화를 미

국문화라고 하는 하나의 문화로 통합하려 한다는 것이 미국의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문화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보면 미국도 역시 문화정책이 있는 것이

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TV를 제 1의 미디어로 이용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미국영화나 미국 TV프로그램이 들어오는 것을 비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비판할 이유가 없다. 계속해서 담겨지는 매스미디어의 문화

내용이 바로 미국 문화정책의 표현이요, 산물인 것이다.

여석기 : 지금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중한 선생이 하실 얘기가 있다고 하니

들어 보시기 바란다.

이중한 : 지금 코멘트한 내용들에 관해서 이 토론회의 기록에 분명히 남겨두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잠깐 시간을 빌었다.

우선 이강수 교수가 미국적 시각과 유럽적 시각을 지적하면서 민간차원에서 다

하지 못한 부분만 정부가 수행하는 것이 옳으며 미국적 시각이라는 것을 지금처럼

전혀 배제하면 안된다고 강조하셨는데, 이 부분이 이런 상태로 그냥 넙어가면 우

리가 여태까지 얘기한 게 쓸데 없는 것으로 될 소지가 있으므로 두 가지를 지적하

겠다.

하나는 미국적 시각에서도 명백하게 프로그램으로서의 정책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하겠다.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유종호 선

생의 이야기와도 깊이 연관되는데, 예를 들면 지원의 문제가 있다. 창조자적 지원을

하지 않고 수용자적 지원을 하면서도 문화발전을 시킬 수가 있고, 미국의 경우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수용자적 지원은 병백히 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어서 설

명하겠다.

예컨대 어떤 시(市)에서 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이 있다. 노동자 같은

사람이 내가 오늘 연극을 보고 싶다고 하면 입장권을 사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넓다.

첫째는 프로그램의 선택을 정부에서 한 것이 아니고 가겠다는 사람이 한 것이라

는 점이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민증이 선택한 것이다. 따라서 무엇을 선택하든

지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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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 그 표를 특석으로 사준다 하면 또한 다음과 같은 문제가 해소된다.

노동자도 특석에서 연극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회계층의 문제가 해소되는 것이

다. 그렇게 노동자가 연극을 봄으로서 연극을 볼 수 있는 기초소양도 이루어지고

관객 자체도 늘어난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방법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결과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관객이 늘어났으니까 연극예술을 돕는 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도 안된다. 유럽 시각과 미국의 시각이

다른 게 아니라 사실 결론은 같다는 것이며,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지원이라는 것이 정부가 나서서 해도 방법에 따라서는 오해를 받지 않

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항을 좀더 명백히 해두겠다/ .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한상복 선생이 지적하신 것 중에 종무국 이야기는 안

나왔다고 했는데 이것을 해명해야겠다, 지금 우리 셋이서 분야를 나누어 맡았는데,

예를 들면 예술창작분야, 미디어분야, 문화향수분야이다. 그 분야로 따지면 종무

국이 내 분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하려다가 놔두었다. 내가 쓴 글의 기본

취지가 새로 할 일과 현재 있는 걸 개편·확대해야 할 일을 밝히는 데 있고, 그

부분만을 취급해도 원고가 넘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우선 계속되어야 될 일들은

언급을 하지 않았다.

종무국이 그런 경우이고, 여기서 지적이 안 나왔지만 저작권과 같은 것도 그냥

해나갈 일이니까 언급을 안 했음을 밝혀둔다.

또 하나 절차상 밝혀둘 것은 이강수 선생이 지적한 것으로서 문화적 주권과 문

화적 독자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 발제자 셋이서 한번 토론을 한 것이다. 이런 이야

기는 결국은 우리가 문화를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느냐, 즉

문화의 이념이 무엇이냐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한나절 하는데 이념부터 시작해서 재정문제까지 다 다를 수는 없으니 거두절

미해서, 앞부분의 이념과 뒷부분의 재정이나 구체적인 항목을 떼고, 우선 중간부

분인 기능만을 이야기하자는 취지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된 거니까, 이강수 선

생의 지적은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 문제는 따로 이념문제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본다.

여석기 : 앞서 한상복 교수도 언급했고 발제에서 김문환 교수도 언급했는테, 인문

과학정책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몇 가지 있는 것 같다. 따라서 거기에 관련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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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미루어 먼저 신용하 교수의 의견을 들어 보겠다.

신용하 : 발제 논문들을 다 읽고 나서 느낀 소감이, 모두 옳은 말이지만 이중한

선생의 논문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학자식으로 우회서술했고, 한마디도 그른 것이

없이 옳은 말들만 원칙적으로 피력해서 역시 교수들은 학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절감했다.

나는 사회자의 당부를 위반해서 조직을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석기 : 위반이 아니다. 절대로 논의를 한정시키자는 것은 아니다.

신용하 : 왜냐하면, 문공부를 문화부와 공보처로 나누겠다는 의도가 아마 그동안

에 너무 정권유지를 위한 선전활동을 많이 한 문공부의 선전 역할을 축소시키겠다

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왕에 문화부를 신설할 바에는 앞으로 2000년대를 내

다보고 선진국가가 되었을 때의 문화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 부처가 되어야 한 것인

가를 생각해서 원칙적으로 문교부와 공보처 (공보부)와의 관계를 조정해서 문화부

를 제대로 세워야 된다는 생각때문이다.

우선 문교부와 절충해서, 문교부에서 교육 이외의 기능을 가진 기구를 전부 문

화부로 이관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부분만 가지고도 지금 할 일이 너무 많

아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사회교육까지 담당하고 있어서 문제가 아주 많이 있

다. 그래서 현재의 문교부는 이름을 교육부로 바꾸고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학교

나 교육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연구만을 교육부가 다루어야 한다. 뿐만아

니라 중학교, 곧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되는 추세에 있는데 이것만도 한 개

부처가 감당하기엔 벅차다. 따라서 기타의 기능은 전부 문화부로 옮겼으면 한다.

그 다음에 공보부에 대해서 언급하자면, 정부의 정책이나 국가정책을 선전하는

방법이 과거에 일개 정권이나 일개 개인의 독재를 유지·선전하기 위해서 악용되

어 왔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 현대사회나 현대국가에서 정부나 국가

의 정책을 사실대로, 민주적으로 정확히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것은 세계 추세를 보아서도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보부를 공보실

이나 공보처로 격하시키는 데에도 반대한다. 자꾸 정귄의 유지만을 선전하지 말고,

예를 들면, 미국의 양담배를 사라고 하는테 이게 어떠한 것인가, 우리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6개년계획은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 등 국가절반에 관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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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 전반에 관한 아주 공정하고 국민에게 유익한 공보활동을 하는 것은 국가

의 임무이기 때문에 이것도 공보부로 두어서, 완전히 동격의 부처로 만들면서 문

화부를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조직문제를 전반적으로 문공부를 둘로 쪼갠다고 생각하지 말고 국가기구

(행정기구)를 개편한다는 차원에서 재검토해 주었으면 한다.

그것과 관련헤서 예를 들자면, 현재 문교부에 방계 (산하, 혹은 지원)기구로 있

는 유네스코가 아주 좋은 예가 된다. 유네스코에서 하는 일이 바로 문화부가 해야

할 일을 적절히 국제적인 수준에서 축약시키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유네스코는

당연히 문화부에 가야 하고 유네스코가 다루는 중요한 주제들이 문화부의 국이 되

어서 잘 검토되었으면 한다. 이것은 선진제국의 문화부가 있는 국가의 기구, 선진

제국의 문화국이 맏이 가지고 있는 행정조직을 참조했으면 한다.

우리나라의 관리들이 일반관료이고 전문관료가 아니어서 서류나 기안하는 정도

인데 이제 이런 관료제는 시대에 낙후되어서 쓸모가 없다고 본다, 관료들도 공부

를 좀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교수들을 자꾸 불러다가 즉흥적으로 발언을 시킬 게

아니라 진문적으로 관료들 자신이 연구를 하고 정말로 회의는 제대로 된 회의를

열어 야 한다. 그래서 문화발전연구소를 문화발전연구원이나 또는 연구소라는 이름

으로 격상을 시켜서 본격적으로 여기서 문화부 관리들의 순환훈련이 있어야 되겠

다. 이것은 내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부처에 나가서 주장을 하는 것이다. 예

른 들면 노동부에 노동문제연구원, 체신부에 체신연구원까지 만들면서 발전을 하

고 있다. 특히, 문화는 연구를 많이 해야 할 분야이니까 문화반전연구소를 대폭

강화해서 이 면에 착안을 해주었으면 한다,

내가 맡은 분야는 정신문화, 한국학, 어문정책, 인문과학정책을 말하는 것이다.

나의 소견은 한국학을 포함해서 학문 쪽은 문교부가 담당해야 되므로 제외하고 한

국문화, 민족문화의 측면에서 간단히 말하겠다,

문화부의 기본적인 사명은 민족문화, 문화주권을 행사하고 유지·발전시키는 기

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민족문화를 유지 발전시키는 기능에는 기본적으

로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기능이다. 여기에 박물관, 문화재관리 등이 포함되

어서 이것을 철저히 해야 한다.

둘째는 문화유산을 정리하는 기능이다. 이 정리기능에서 여러가지 퇴폐문서화를

관장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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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째는 민족문화발전의 기능이다. 이것은 미래와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것을 중심으로 정책이 수행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발전 추세가 두 가지의 도전을 받고 있다. 하나는 서구화의

도전이고 또 하나는 퇴폐화의 도전인데, 이 두 개가 모두 우리가 자본주의의 경제

권 속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겹쳐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서구와 일본이 중

심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두가지의 서구화 ·퇴폐화의 도전에 대응해서 우리의 민

족문화를 어떻게 발전시킬까 하는 것이 문화부의 기본적인 기능이 돼야 한다고(미

래의 기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구화와 퇴폐화의 기능 중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역시 퇴폐화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을 대폭 추진해서 지

금까지 성과를 많이 얻고 있고 앞으로도 자본주의 방식에 의한 성과가 높아질

것인데, 이 자본주의적 경제발전, 사회발전은, 경쟁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긴장

이 높은 문화이다. 이 자본주의 문화에서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찰나적인 향

락과 퇴폐에 빠져드는 것은 당연하며, 자본주의 경제가 가리키는 지침이요, 당연

한 귀결이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없이 완전히 실패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마약을

복용하는 국민의 수가 지금 50%에 접근하고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 문화의 긴장

을 해소시키기 위한 방법인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문화부가 우선 민족문화를 유

지·발전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서구문화와의 관계에 대한 적절한 정책연구를 해

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것은, 내가 민족문화를 강조하기에 혹시 오해

가 있을까봐 거듭 말하는 것이지만, 민족문화의 보존과 정리에는 민족문화가 중심

이 되지만, 민족문화의 발전은 국제교류가 매우 중요하다. 민족문화를 보존·정리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화발전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창조의 주체적 원동력을 만

들려고 하는 것이고, 문화의 국제적인 교류는 창조의 결정적인 계기와 자료와 동

기를 조성해 준다.

그래서 민족문화의 보존·정리와 국제교류를 통한 끊임없는 문화창조의 자극과

아이디어와 자료를 수용해야 되는데, 이때에 서구화·퇴폐화의 도전이 겹쳐서 한

무더기로 밀려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서양의 고급문화와만 적절하게 국제

교류를 한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연구가 있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처해있는 가장

취약점의 하나는 대일본 관계에서 주체성이 확고하게 서 있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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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5공화국 당시에 나카소네가 방문하여 유화적 제스추어를 보이니까, 일

본의 영화, 유행가 등 대중문화의 국경을 없앤다는 것을 합의했다가 국내에서 격

렬한 반발이 일어나서 보류된 적이 있다.

그 다음에 새 정부로 교체된 직후에 나카소네가 일해재단에 와서 다시 똑같은

요구를 했다. 이것이 끊임없이 시도될 터인데 이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야 하는가. 일본이 자본주의 방식에 의해서 국가발전과 경제발전을 추구할 때

에 생기는 긴장의 해소책, 즉 미국이 현재 자국에서 만들어낸 마약과 퇴폐문화

등과 같은 긴장의 해소책을, 일본은 가장 가깝고 값싼 한국에서 찾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생산적이고 좋은 것은 일본 본토에서 만들고 주말에 우리나라에 와서 스

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일본 자본주의 발전의 쓰레기장, 폐품처리장

으로 전환시킬 소인이 아주 많이 있다.

앞으로 문화부가 해야 될 가장 긴급한 과제 중의 하나가 바로 이것을 막는 것이

다. 현정권이 일본의 사무라이영화, 퇴폐문화, 대중문화, 유행가 등을 전면 개방

하여 문화적 국경을 없애자고 하는 일본의 꾀임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문화부

의 기본사명은 민족문화의 유지, 보존, 발전임을 잊지 말고 이에 적절히 대응을

해주었으면 한다.

여석기 : 발언권 요청이 있어서 백승길 선생께 코멘트를 부탁드린다.

백승길 : 내가 먼저 발언권을 요청한 이유는 발제에서 세 선생이 모두 유네스코를

거론했고 또 신용하 선생은 문화예술 단체들 중에서 특히 유네스코는 문화부로 와

야 한다고 해서, 그 해명이 필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

는 생각 때문이다. 지금 특히 신용하 선생과 이강수 선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대

부분 기능과 조직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주어진 주제는 국제문화교류, 관광, 레저 등이다. 이것을 10분에 걸쳐

서 전부 이야기할 자신이 없기에 이중한 선생이 이야기한 세 가지 전제조건을 상

기하면서 그동안 언급된 기능과 조직을 한번 엮어보겠다.

이중한 선생이 언급한 세 가지 전제가 다른 부서에 있는 것을 떼어보내고 떼어

오는 것도 아니요, 외국의 흥내를 내자는 것도 아니고, 현실에서 우리가 필요한 제

도를 창출해 내는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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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발제자들이 언급한 순서가 반드시 그 프로그램 또는 사업의 중요성에 우선

순위를 두어서 정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김문환 선생도 인문과학 이야기가 제일

뒤에 있었고 이중한 선생의 발제에서도 문화재와 박물관에 대한 이야기가 맨끝에

가 있다. 내 생각으로는 문화를 얘기할 때에, 특히 문화정책이나 문화발전을 이야

기할 때에 대체로 세 가지 기본적인 기초(기둥)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첫째가 문화유산이다. 그 유산은 문화재와 박물관으로 나눌 수 있겠다. 그

다음이 도서관이고, 마지막이 문화의 주체성, 전통인데 이 세 가지는 무슨 문화를

이야기하든지 우리가 그 기초를 떠나서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번 회의에서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래서 문화재관리국을 어떻게 하고 박물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기

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다음에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겠고, 내 생각으

로는 현재 문화재관리국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박물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

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우리 박물관이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관의 테두리 안에 있어서 국립박

물관들은 대개가 대동소이하다.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의 유물을 대충 망라하고

있는테 이런 박물관보다는 보다 더 전문적인 박물관이 많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자학박물관인데, 이미 오래전부터 과학입국을 한다고 해놓고 아직 과학박물관 하

나 없다. 따라서 이 박물관 관계는 문화재관계와 함께 별도로 한번 다루었으면

좋겠다. 내가 처음에 문화유산이라고 한 기초는 이렇게 문화재와 박물관으로 둘로

나눠서 요약할 수 있다.

다음이 문화의 정체성 identity,전통문화 등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분야는 김

문환 선생이 발제한 내용중 인문과학과, 신용하 선생이 언급한 cultural identity

에서 제일 중요한 것으로서 어문학, 그 다음엔 한상복 선생이 언급한 종교와 같은

것이다.

어떤 분야에 가면 학'과 '문화'를 떼기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문화유산과 문화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진작, 진흥사업은 문화부

가 앞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김문환 선생이 주로 언급한 창작과 재창조라는 문제는 이렇게 따지고

보면 사실 문화부 활동 중에서 상당히 적은 부분이다. 지원이라든가 간섭을 배제

하면 그리 큰 비중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책발전훈련인데, 이러한 것은 이중한 선생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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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한 사회교육, 사회문화국 등과 관련이 된다. 내가 볼 때 문화발전·진흥과 교

육은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데, 지금까지 우리 현실로 보면 전혀 유기적인 연락

이 없다. 그래서 이 부서에서는 교육관계는 문교부가 하고 청소년관계는 체육부가

하며, 환경관계는 환경청이 하게 하되, 그렇게 하더라도 문화부에서는 문화와 관련

되는 유사분야와의 유대를 가져야 한다.

도서관계는 이중한 선생과 한상복 선생이 상당히 역점을 두었다. 도서와 도서관

은 하나의 부서에서 관장해야 된다는 게 여러분의 말씀인데, 유네스코 자체에서도

도서관과 도서 발전을 같이 다루고 있다.

그 다음이 매체인데 이것을 문화매체라고 했다고 반드시 문화매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감안한다고 하면 최근에 불란서가

정부를 개편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문화부로 끌어온 사실을 참고할 수 있다. 지

금 우리 나라에서는 이 커뮤니케이션이란 말이 그대로 우리 말로 굳어버렸기 때문

에 그 개념이 공보라는 개념과 분리가 안 되는 것 같다. 공보실을 만든다고 할 때

공보라는 맡은 영어로 public information인데 커뮤니케이션과는 전혀 다르다. 어

떤 면에서는 public information을 떼어 버리고 이 커뮤니케이션 자체의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대두된 informatics라는 것은 과학과 커뮤니케이션을 같이 다루

고 있는데, 매체국을 만든다고하면 지금 새로 나오는 신커뮤니케이션 테크닉을 다

루는 곳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국제교류라는 말보다는 국제문화의 협력으로 보는 시각이 좋다고 본다. 국제교

류라고 보면 조금 범위가 좁아지는 것 같으나 국제문화협력이라고 하면 광범위하

게 다를 수가 있어서 그렇다고 본다.

국제문화의 협력에서는 세 발제자가 모두 유네스코를 언급했는데, 유네스코가

1966년에 <국제문화협력의 원칙에 관한 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을 간단히 말

하면 문화에는 상하 우열이 없고 동등하기 때문에 모든 문화의 교류(협력)는 동등

한 입장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 문화원을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의 USIS, 프랑스의

Centre Culture Français, 독일의 Goethe Institut Seoul, 일본의 광보관 등이 있

는데, 이것을 보는 시각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

요즘 보면 많은 젊은 사람들이 문화제국주의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고 있는 경

향이 많지만, 이러한 것은 반드시 그러한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좀더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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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제협력이라는 부분은 아까 신용하 선생이 언급한 우리의 정신문화 연구와는

다른 차원이라고 본다. 문화관 관계는 문화의 정체성에서 다루어야 하지만, 국제문

화의 협력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양국, 다자간의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 와서 많은 강대국들이 문화정책, 특히 대외문화정책을 외교정책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고 있다. 특히 불란서나 미국이 단적인 예가 된다. 미국에서는

그러한 책이 지난 20넌 동안 대여섯 권이 나왔다. 그것은 USIS가 생기고서부터

지금까지 발전해온 경험을 가지고 말한 것이다. 지금 일본이 광보관을 만든 것도

사실은 그러한 맥락에서 파악된다.

지금 해외공보관이 외무부로 간다, 공중분해한다는 등의 말이 있는데, 문화부가

생긴다고 하면 국제문화협력이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부류에 흡수시켜서 좀더 발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외국여행을 한 사람은 직접 보아서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문화원이라는 게 신용

하 선생이 말한 대로 우리 문화를 선양하는 것보다는 정부홍보를 하기 위한 수단

으로 쓰이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얼마 정도의 문화원을 가져야 하느냐는 것

은 사람에 따라서 여러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 문화원을 갖고 있는

나라는 다섯 나라에 불과하다. 이 이외에도 우리보다 국력이나 문화 등 모든 면에

서 힘이 센 나라도 우리나라에 문화원을 갖고 있지 않다. 물론 그쪽에서 보면 우

리나라 같은 곳에 문화원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이러한 관

점에서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다.

지금 미국에 해외문화원이 둘 있고, 불란서에 하나, 일본에 하나가 있는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도 있다. 만약에 더 증설한다고 하면 독일문

화권에 하나, 스페인문화권에 하나 정도를 앞으로 더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

된다.

지금 스페인문화의 중심권은 구라파가 아니라 남미다. 멕시코에 가면 스페인어

의 중심지는 멕시코라고 말한다. 아르헨티나에 가면 아르헨티나라고 한다. 스페인

어를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스페인이 아니라 멕시코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헙력의 차원에서 보면 해외공보관은 문화원으로 개편해서 문

화부 내에 흡수하고 문화원의 창설은 여러 형편을 감안해서 우리의 국력이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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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해관계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또 하나 국제협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유녜스코 내에 비정부단체가 5백

여개가 있는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문화에 속해 있다. 잘 아다시피 펜클럽이나,

ITI, IMC, ICOM등 상당히 많은 기관이 있는데, 유녜스코도 사실은 전문분야의

일은 전부 이러한 단체들을 이용해서 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이 단체를 지원만 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국제협력을 강화하려면 이렇게 말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이 단

채들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알리고 이런 단체에 contribution을 해야한다. 지

금 보면 금년 펜대회를 8월말, 9월초에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모윤숙 씨가 부회장

으로 들어가 있다. 또 많은 비정부단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데, 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하면 국제 문화협력은 순조로우리라 본다. 가령 해외에

서 회의를 할 때 현재로는 여비보조 등의 지원을 거의 하지 않는다. 공공기금에서

여비를 지원해 주면 그들의 활동이 훨씬 활발해질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닌가? 이

때에도 그 장르를 대표하는 단체만 지원해서는 안되며 여러가지 단체들에게 고루

혜택을 주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관광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하겠다. 관광은 기본적으로 문화와 관련된다.

관광의 대상이 문화재이거나 다른 사회의 문화체험이다. 그러나 관광을 다루는

국 을 문화부에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오히려 정책발전훈련을 다루는 국

에다 -과 를 두어 관광요원을 훈련시키고 자격증을 주는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관광관련 업무 모두를 문화부에 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관광안내원의 자

격심사를 맡는 정도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현재는 관광요원으로서의 충분한 자

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관광 가이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문화를

올바르게 소개하기 위해서는 관광 가이드의 자격증 발급을 문화부에서 하는 일은

중요한 사항이 라고 본다.

그리고 국민의 올바른 여가 이용을 계도하기 위해서 레저와 레크레이션에 관련

되는 업무를 문화부에서 맡아야 한다. 창작을 다루는 '국'에다 '과'정도를 두어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석기 : 다음으로 다룰 문제는 전통문화, 문화재, 문화일반 등의 논의인데, 우선

이종석 선생과 신찬균 선생의 코멘트가 먼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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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 나는 어느 분야에 대해 얘기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못했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얘기를 할 입장이 되어 있지가 않고, 지난번 대통령선거 때

에 문화부 독립 문제가 구체적으로 거론된 후 몇 번 신문에 개편방향에 대한 논의

가 보도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보도를 보고나서 그동안 생각해 온 것을 종합적으

로 말하겠다.

문화란 정부의 의사에 따라서 창출되고 지도자의 역량에 의해서 발전되는 것이

아님은 우리 지식인 사회에서는 익히 다 알고 있는 일이다. 소위 문화진흥이 곧

정부의 역할증대라는 전시대적인 발상은 더 이상 존속할 가치가 없다는 말로 미리

경고해 두고 싶다.

문화란 사회공동체의 수요욕구에 의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창출되는 것이며 아무

리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유익한 문화라도 그 사회공동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존립의 가치를 상실하고 만다. 이와 같은 문화의 수요·공급의 원리

를 우리는 당장 5·16이후 각종 관제분화의 성쇠에서 익히 보아왔다. 광화문과 태

평로 거리에 한때 줄을 이었던 급조된 역사적 명인들의 석고조상이나 수많은 기록

회화들, 혹은 무슨 무슨 악단이나, 몇년 전 여의도광장에서 벌어졌던 국풍 따위

의 놀이가 문화공동체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소멸되고 만 것이 그 좋은 예가 아닌

가 생각한다.

그뿐만 아니라 단지 가시적인 치적만을 앞세워 그 효용성이나 당위성이 결여된

각종 문화시설이나 문화재보호사업 중에서 국민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일이 많다는

사실은, 우리의 사회공동체적인 문화수요를 외면한 관제분화의 운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아닌가 생각한다.

노대통령의 6·29선언 중에 정부가 언론을 지배할 수도 없지만 지배해서도 안된

다는 말은, 바로 정부의 문화정책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 말은 문화의 주체는 정

부가 될 수 없고 문화예술인이나 문화예술인단체와 문화수용자간의 관계에서 창출

되고 유지·발전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만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이 양자간의 관계에서 존립하기 어려운 문화재의 보

존이라든지 대중사회에서 상품가치 가 희박한 일부 고급문화의 보호, 국어순화운동

등의 사업을 주관하는 일을 손꼽을 수 있다. 그밖에 지방문화의 육성을 위한 시설

지원이나 보조시설 등 정부가 해야 할 몫은 많이 있다.

문화부의 신설에 대한 논의를 보고서 특히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선 이

같은 정부의 몫에 대한 냉철한 사전점검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5·16이후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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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이나 내려온 문화정책 문화육성이란 구실 아래 정부가 문화를 주도하려고

하고 문화수요에 비판 창작문화에 대해서도 안보나 정책을 내세워 숱한 규제를 가

해왔음을 우리는 명심해아 한다.

새 시대를 여는 새 정부가 또다시 이런 우를 범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한

다. 특히 짚고 넘어갈 것은 문화부 신설을 앞세우기 전에 먼저 판을 한번 크게 벌

펴서 흥청망청할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하겠다. 기구와 인원도 최소화하고

예산도 최소화하되 필요불가결한 문제의 핵심을 짚어나가는 예지의 기능으로 출발

을 해야겠다.

앞장서서 문화를 이끈다는 망상을 버리고 막힌 곳을 뚫어 물길을 터주고 모자라

는 것을 찾아 보태주는 숨은 후원자가 되는 것이 새 시대·새 정부의 문화정책이

어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대충 발제자들이나 토론자들이 토론을 한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앞으로 신설될 문화부서는 현재 문교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학·예술원 업무나 또는

최근에 통과된 청소년육성법에 의한 청소년관계의 업무, 그밖에 역시 학·예술원

과 관계가 있지만 소위 인문과학을 중심으로 한 학술진흥문제, 국어진흥문제, 도

서관 운영관리에 관련된 문제, 특히 방금 여러 선생들이 언급했던 유네스코 업무

등을 모두 맡아야 한다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이렇게 놓고 볼 때에 여기에서 논의

되었던 것들이 다 문화부 소관으로 들어오면 문화부가 우리 정부기구 가운데서 가

장 커다란 기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지금 문화공보부 안에 있는 공보파트와

문화파트 둘 가운테서 공보파트가 너무 중시되는 바람에 문화파트가 상대적으로

약해졌다. 그래서 이제 문화파트를 강화하기 위해서 문화부를 독립시켜야 한다는

간단한 발상을 하게 된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이린 기구만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우리 문화가 전적으로 진흥된

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소위 우리 정부 전체 조직에서의 균형을 본다든지 혹은

우리가 앞으로 수행해야 할 문화진흥을 생각할 때 초장에 논의되고 있는 문화부의

신설에 있어서 너무 기구를 크게 잡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과연 그 문화부가 꼭

관장을 해서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령 관광문제라든지 도서관 관리 ,운영문제 같은 것은 이것이 꼭 문화부에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오히려 관리한다고 문화부에 끌어왔다가 현

재만도 못한 관리실직을 보일 가능성은 없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사전 점

검이 좀더 면밀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이런 문제에 대한 결정이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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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석기 : 아주 소수 의견 같지만 신설·발족하는 데 있어서의 문화부에 대한 인식

의 발상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시사적인 발언

을 한 것으로 느껴진다.

다음은 신찬균 선생이 말해주시기 바란다.

신찬균 : 나의 담당분야는 민족문화, 문화재, 박물관이다. 아마 이것을 나에게 이

야기하라는 것은 나 자신이 문화재위원이기 때문에 그 방면을 이야기해 달라는 것

으로 알고 있다.

먼저 나의 경험을 말하겠다. 처음에 문화공보부가 발족이 될 당시에 나는 일선

기자로 일했다. 문공부에 기자실이 만들어진 게 1969년인데 그것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 문화부기자들이 학·예술원, 유네스코, 도서관, 민족문화추진위 등을 출입하

고 있었다. 엄연히 사회부 영역인 문교부 산하기관들인데도 문화부기자들이 여기

를 취재한 것은 문화부와 그만큼 가깝기 때문이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러한 배

경때문에 당연하게도 지금 다시 그런 문제가 논의되지 않는가 하는 느낌을 받고

있다.

지금 그런 문제와 함께 아까 교육의 기능 외에는 문화부에 모든 것이 와야 한다

는 신용하 선생의 발언에 전폭적으로 찬성한다.

방송 같은 문제도 보도기능보다는 문화기능이 월등히 더 많기 때문에 이것 역시

당연히 문화부에 와야 하지 않느냐 생각한다.

다음으로 문화재관리와 전통문화와 박물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이것 역시

외래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민족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존·정비해서 국민의

문화적 욕구를 채워주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현재 문화재관리국의 일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존해야 될 문화유산이 대략 20만

전쯤 되고 있다. 그리고 춤, 노래, 연극, 공예기술도 무형문화재에 소속돼 있어서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약 천 오백 명에 이르고 있다. 이것을 일개 계에서(무형문화

재계나 동산문화재계) 모두 맡고 있기 때문에 너무 방대한 업무를 맡고 있지 않는

가 생각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새로 발족하는 문화부에다 새로운 업무를 들여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문공부가 가지고 있는 일을 중심으로 문화부가 앞으로

신설되었을 때에 어떤 조직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

다. 그래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는 문화재의 과학적인 보존 , 관리를 위해서 문화재연구소가 설립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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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현재 불도저로 밀면 굉장히 많은 문화재가 나오는데도 사실 얼마나

많은 문화재가 땅 속에 소장돼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도저히 손이

못 미쳐서 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앞서 언급한 무형문화재도 그렇지만 생태계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자연문화재

특히 친연기념물 등이 많이 손상되고 있는데 이것을 보존하는 것도 일개 계가 할

수 없으니까 적어도 과 단위로는 승격시켜야 할 것이다,

이중한 선생도 이것을 말했지만 현재 문화재관리국은 문화재관리청으로 승격을

해서 유사한 모든 행정을 체계적으로 다루어 주어야 한다.

예컨대 현충사관리소라든가 국악원이나 국악고등학교 등도 문화재관리청 산하로

오면 유사한 단체가 모이는 셈이 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

지 않나 생각된다.

다음은 박물관 문제이다. 이것 역시 지금 각 지방에 박물관이 늘어나고 굉장히

많은 유물이 있다. 현재 사무국은 중앙박물관에서 분리시켜서 박물관법의 집행기

관으로 해야 하는데, 이것은 전문박물관이 많이 생겨야 한다는 백승길 선생의 말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중앙박물관을 국립박물원으로 승격시켜서 국립서울박물관을 그 밑에 두는 방법

으로 하고 전국의 국립박물관을 통괄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학예연구관을 대폭 증설해서 제대로 연구를 해서 문화재를 보관하는 방

법을 취해야 한다.

여석기 : 공연예술은 거론하지 못했다. 이태주 교수가 얘기해 주시기 바란다.

이태주 : 일반적인 코멘트는 여러분들이 좋은 말을 했기에 중복을 퍼하기 위해서

빼겠다. 다만 그 코멘트 가운데 한 가지만 말하겠다.

오늘 모임이 문화공보부의 현재의 조직과 기능으로는 안 되니까 문화부를 새로

발족시켜야 하겠다는 공개토론회이다. 이것이 처음 출발의 마당이기 때문에 이 장

에서는 좀더 현재의 문화공보부의 실상에 대한 심층적인 조명, 업적에 대한 분석,

문제점의 제기 등이 좀더 극명하게 부각되어야만 하겠다. 너무 장황하면 안 되겠지

만 지금 이 자리에 학계 및 전문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학문적인

입장에서 혹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일단 문화공보부에 대한 실상의 파악이 있어

야 되겠다. 이것이 아마 지면관계, 시간관계 등으로 인해서 부족한 것이 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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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코멘트는 이것으로 그치고 공연예술분야에 대해서 말하겠

다. 공연예술분야에도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내가 주문받은 것이 창작과

보급의 측면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문제를 좁혀서 말하겠다.

이 문제를 언급하자면 자연히 정부, 소위 문화부와 문예진흥원, 또는 지원단체,

문화예술의 추진단체, 문화공간, 예술가, 예술향수자 등의 상호간의 관계가 어떻

게 정립되어야만 되겠는가 하는 것을 문제로 제기해야만 한다.

과거에 문화공보부에서는 이 관계가 분명치 않았다. 자기 자리를 충분히 확보하

되 남의 자리를 침범하면 안되는데, 이것이 내 자리고 저것이 저 사람의 자리임에

도 불구하고 서로가 자리를 확보하지 못한 채 서로가 남의 자리를 침범하는 사레

가 문화정책행정의 측면에시 대단히 많이 노출되었다.

따라서 이런 관계정립이 시급하며 그 관계정립을 어떻게 시키느냐 하는 것이 문

제가 된다.

두번째로 언급할 것은 오늘 내가 말하는 내용의 요점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다. 그것이 무엇이냐하면 소위 문화공간에 관한 문제이다.

문화예술의 지원의 창구는 극장공간(문화공간)이다. 또 공연예술분야에 있어서

의 창조의 마당도 문화공간(극장)이다. 또한 문화공간은 문화예술·공연예술의 보

급의 거점이 된다. 그리고 극장이라는 것은 공연예술 교육의 장이 된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할 때 문화공간이 지니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은 문화부와 상

당히 직결돼 있고 문화부의 활동내용과 아주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문화부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예술의 전당, 시민회관, 문화

회관 등의 극장 및 문화공간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서 이것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도와줘야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다.

전국의 문화공간을 조사해 보니 그동안 문화공보부가 노력한 탓으로 문화공간

의 확충면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시 놀라울 정도로

훌륭한 극장이 치솟고 있다. 훌륭한 이 극장들이 건립되고 준공이 되고 오픈될 때

에 이 극장은 예술가의 집이 되어야만 하는데도 막대한 돈을 들인 문화시설이 정

부의 행사장처럼 사용될 뿐이고 시설이 유휴화되고 있다.

이 극장공간이라는 것이 예술가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피는 공간임에도 불구하

고 도나 시 등 내무부의 직원들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공간이 되어버렸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전국에 있는 예술가들이 그 지방에 극장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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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진다고 하니까 이 극장에서 예술을 창조하고 예술을 보급하고 예술의 교육을 실

시하겠다고 생각했지만 일단 세워지고 나면 도저히 차지할 자리도 없고 활동할 수

도 없게 되는 제약조건들이 많다.

이것은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이다. 그래서 문화부가 신설되면 올바른 예술창

조를 지원하기 위해서, 올바른 예술을 창조하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술을 보급하고 예술을 교육하기 위해서, 문화부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극장공간과 어떻게 연계를 맺어야 하겠느냐는 문제를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문화부가 신설되면 그 속에 소위 문화공간국(또는 극

장국)이 생겨야 하고 이 문화공간국(극장국)이 전국의 극장을 관리·운영·지원하

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에는 중앙국립극장이 있다, 이 중앙국립극장이 설치될 때에

는 지방 주요도시에 지방국립극장을 만들게 되어 있었다. 오늘날 해방후 40년이

흐른 이 시접에서도 아직 지방국립극장은 생겨나지 않고 있다. 지방이 이런 극장

및 문화공간이란 면에서 얼마나 소외되고 있는지, 지방에 가보면 실감할 수 있다.

따라서 극장(문화공간)과 문화부는 어떤 관계를 정립해야만 되겠는가 하는 것 이

공연예술 분야에서는 심각하고도 중요한 문제이다. 그래서 이것이 심층적으로 토

의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이중한 선생은 문화기금국이란 말을 했는데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본다. 이것은 경제와 문화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기업체와 공연예술이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실현되었으면

한다.

여러가지 생각을 많이 해오고 할 말도 많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길 하고

해서 문화부와 문화공간과의 상관관계만을 이야기하고 끝내겠다.

여석기 : 물론 공연예술과 관련된 발언이었지만 이태주 선생의 말 중에 우선 지

방문화의 문제가 언급이 되었으므로 다음에는 지방 문화의 문제에 대하여 말씀

을 듣기로 하자. 앞서도 여러분들의 발제내용과 코멘트내용 중에서 언급되었듯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향유하기 위해서 문화공동체의 형성이 매우 중요하

고, 문화부란 것이 그런 데에 무언가 본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능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고 본인은 해석하고 있다.

지방에서 직접 체험을 할 최승범 교수의 말을 듣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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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범 : 나는 지방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도이다. 사실 별로 아는

것도 없이 이 자리에 참석을 했지만 주제발표를 들으면서 느끼고 또 평소 지방에

서 생각했던 몇 가지를 간략히 말하겠다.

주로 이중한 선생에게 질의하는 형식이 되어야겠는데, 거기에 앞서 김문환 선생

의 발표에서 느낀 게 있기에 그 소감을 일단 언급하고 나서 이중한 선생에게 말하

겠다.

먼저 예술정책은 문화예술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이

도록 해야 한다는 점, 또 종래의 후진국들이 소위 발전이라는 개념을 흔히 기술

적·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에 동원했던 것을 탈피해서 개인 및 공동체

로서 사회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것으로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모든 게 국제

화되어가고 있는 오늘날 가치관의 혼란으로 야기되는 각종 부조리가 우리의 현재

와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고 지적한 점 등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그러한 까닭에 문화적 주체성의 확립을 위한 문화부의 정책배려가 있어야 한다

는 데에도 동감이다,

그런데 이 문화적 주체성의 확립을 위한 인문과학의 육성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

다는 점, 특히 국어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다. 앞서 신용

하 선생은 문교부에서 교육 이외의 것은 모두 문화부로 넘겨야 한다고 했으며, 또

김문환 교수도 문교부가 오늘날 학교교육 특히 대학교육만으로도 업무가 폭주하여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으므로 학회와 연구활동 지원 등의 학술진흥정

책, 특히 예술교육이나 국어심의위원회 등 인문과학의 육성을 문화부에 넘겨야 한

다고 언급했는데, 그렇다면 문교부 업무에 있어서 다른 전공들 - 자연과학이라든

지 사회과학-과 인문과학과의 균형문제 등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김교수가 언급하셨던 예술전문교육, 즉, 대학에서의 전공교육 이외의 계속적인

교육이나 문화요원의 교육, 청소년이나 노인 등의 평생교육문제 등은 문화부가 맡

는다 해도 인문과학을 전부 문화부로 넘긴다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다.

금년도 문교부의 5대 활동지표에서도 평생교육의 진작을 거론하고 있는 것 같

다. 이 부분은 내가 잘 모르는 분야이지만 일단 생각나고 의심이 나는 것을 말해

보았다.

그리고 이중한 선생이 문화부의 지향점을 국민의 펑균적 문화향수권, 문화예술

에의 참여권의 제고에 둔 점이라든지 또 지역문화의 바람직한 존재양식을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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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하신 점에 동의한다. 특히 문화원이나 지역문화공간의 현상을 점검해 주고

문화원이 정부운영의 차원으로 되도록 해야 하며 거기에서 일하는 문화종사자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시켜야 하며 여가선용의 문제와 결부시켜서 시설을 확충시켜야 하

는 등(여기에도 시설이 꼭 필요하냐의 문제도 아까 약간 언급이 되었지만 별도의

점검이 필요하다) 문화시설의 공간문제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선생이 가칭이지만

사회문화국이나 관광문화국 조직 등을 언급하셨는데, 나의 평소 생각은 문화부에

지역문화를 다룰 수 있는 국이 하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지방의 다방가에서 더러 들어봐도, 그동안 지방에 대한 문화·예술 방면의 시설

투자나 지원문제가 수도권과 비교해보면 거의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비참하다

고들 한다. 그러므로 지역문화를 다룰 수 있는 한 부서가 설치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또 하나는 장관과 여러 국 사이를 잇는 문화협의회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것도 자문기구로 각 부처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것도 대부분이

수도권 중심의 사람들이 참여하곤 했는데 앞으로 지방자치제도 실시되니까 각 도

애서도 대표가 될 수 있는 한 사람씩은 참여시키고, 또 수도권에 있어서도 행정부

서의 직원 위주로 모이는 것보다도 문화예술인들이 직점 참여한 수 있는 문촤협의

회가 구성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각 부처간의 업무조정에 따르는 문제가 거론되었지만 문

화협의회에 교육이나 체육, 상공, 교통, 통일원, 환경청 등에서도 참여를 하면서

논의하고 연구해서 기구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문화협의회가 잘 되어 나갈 때 각 지역에도 지역조직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분화협의회에서는 전국의 문화예술활동의 연중계획 등을 수립하는 게 바람직스

럽다. 지방에는 문화공간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하다. 그러나 앞으로

그것을 확대시키고 비록 적은 규모로나마 연중계획이 세워진다면(연중가동할 수

있다고 하면) 청소년문제나 문화향수권의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풀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문화협의회에서 지역문화협의회의 활동도 조정할 수 있고 지역간의 문화적 불균

형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석기 : 지금 최교수는 밭제를 하신 김문환 교수나 이중한 논설위원께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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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두 가지 지적해 주셨고 다른 여러 참가자들도 몇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그

답변의 기회를 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은 박종국 선생의 코멘트를 듣기로 하

겠다.

잘 아시다시피 박종국 선생은 지금은 물론 나온 지가 오래되었지만 문공부에

오래 계셨기에 경험이나 실무적으로 피부에 닿을 것이며 또한 안팎으로 좋은 의견

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지금 여러 분들이 구체적이거나 일반적인 언급이 있었는

데 그걸 감안해서 총괄적으로 말해주시기 바란다.

박종국 : 마지막 기회를 주시면서 총괄까지 분부해서 대단한 영광이다. 내가 맡은

분야는 조직' 인데 오늘은 기능위주로 토의가 진행되고 있고, 또 그러는 게 바람직

할 것 같다. 거기에 좀 맞추되 기능 속의 조직에 대해서 생각하며, 이미 언급된

내용은 중복을 피하고 빠진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이야기하겠다.

오늘은 문화부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그

런 것은 일단 제쳐놓고 문화부가 신설된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보아 문화부가 앞으

로 할 일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현재까지 하고 있는 순수예술분야 이외에 문화

복지행정까지를 끌어들이는(문화부의 행정영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통

일되는 것 같다.

나도 그러한 데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문화행정영역을 확대하는 기능 중에 몇

가지 분야별로 언급하겠다.

중앙관서 중의 타부처와의 관계 (문화부, 문화행정과 연관된 몇 개 부처와의 관

계)를 다시 한 번 정리해시 말하겠다.

첫째는 체육부에 대해서 말하겠다, 근간 보도에 의하면 체육부는 올림픽이 종료

되어도 존치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문제를 통합해서 청소년체육부로 유지할 것이라

고 한다. 이 보도가 보도에 그치기를 바라면서, 또한 행정개혁위원회가 발족되고

국회에서 정◎조직법이 개정·추진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토의와 신중한 검토가 진

행되기를 바란다.

과연 중앙관시의 장관급에 체육부가 필요한가? 이것을 여러 국민에게 물어본다

면 아마 올림픽개최국으로서 현재로서는 과도적으로 좀 필요한지는 모르지만 앞으

로는 필요치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일 것이다.

하물며 거기다 청소년문화까지를 붙인다는 것은 너무도 이질적인 것을 억지춘향

격으로 갖다붙이는 게 아닌가 싶다. 청소년문화를 왜 하필 문화에 붙이질 않고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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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에 붙이는가? 청소년대책은 아홉 개 부처의 소관이라고 한다. 미성년자보호법

을 관장하고 있는 내무부를 비롯해서, 법무부 등등 아흡 개 부처가 관장하고 있고

이것을 통합하자는 게 정부의 노력인데, 이것을 반드시 체육시설과 연결을 시켜야

하는가? 체육을 통해서만 청소년이 순화되고 정서함양이 되겠는가? 이건 무엇

인가 거꾸로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았을 때 체육부는 당연히 해체가 되어야 하겠고, 만약에 치육부가 존

치한다하더라도 청소년문화를 체육부에 붙이겠다는 보도는 허위보도가 되고 반드

시 청소년문화가 문화부에 통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는 문교부와의 관계이다. 신용하 교수가 단호하게 말해서 디 얘기할 것은

없다. 도서관이라는 게 요즘은 문화센타로서 확장·다양화되고 있다. 예술원이 사

장화되어 있는 상태, 정신문화연구원이 방향을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태, 유네

스코 또한 마치 아름다운 신부처럼 쟁탈전이 오래 전부터 벌어지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사실은 1968년 문화공보부 발족 당시 이미 이러한 일들이 다 해결이 되던

중이었다. 문교부는 교육부로 바뀌게 되었던 건데, 최종 단계에서 남의 일을 다 빼

앗아가면서 성까지 바꾸거나 해서 타협하다가 남았던 미결의 장이었다.

이것이 이번에는 완결되어서 문화행절이 이윈화되었다든지, 아직도 산발적으로

춘진되오 있다는 불합리점이 해결되어 이번 기회에 아주 단순하게 단일화되어아

하겠다.

지금 언급된 어문정책의 학문적인 것과 실용적인 것에 대한 대책은 상당히 어려

운 얘기다. 문교부의 업무 가운데 학문적인 것까지를 문화부로 빼앗아오자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실질적으로 어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각국의 정책을 보면 언어매

체나 인쇄매체가 모두 문화부의 소관사항이다.

매일 쏟아져나오는 신문, 통신, 매일 쏟아져나가는 방송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문자가 보급되고 활용되고 있다. 한문을 폐지한 건지, 상용하는 것인지, 표준어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스피드화·약어화되고 있는 것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일본의 약자가 괭배하고 앞으로 중공의 약자가 들어왔을 때 우리의 한문

은 어디로 갈 것인지, 매스컴들은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다.

언어와 전통적인 행동양식들을 대개의 나라들은 그 나라의 연극을 지원하면서

유지 -관리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볼 때 문화부가 어문을 실용적인 면을 통해서 관

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와의 관계이다. 사회행정의 일환으로 사회통제방식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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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과거에 정부로서는 상당히 필요한 요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달라져

야 한다고 븐다. 단적으로 얘기해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가정의례를 법률

로 규제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나라뿐이 아닌가 싶다. 나치나

일제시대에 국민예법이라는 게 있었지만……. 이러한 불합리한 법률이 보건사회부

의 관장사항으로 있다.

이 법률은 물론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겠지만 권장사항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

는 업무는 문화부로 가야겠다. 아까 이중한 선생이 사회문화(또는 생활문화) 등의

표현을 했지만 이러한 생활문화, 사회문화, 문화사회정책 등이 문화부로 다 와야

되겠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이러한 사회통제로서 오늘도 개회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

례를 했지만 국기에 대한 예절에 문제가 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다 보면 별

안간 조국에 대한 맹세가 나온다. 어느 때 누가 시작한 건지, 법률로 규정되어 있

는건지, 해야 되는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여섯 시나 다섯 시가 되면 거

리에 국기 강하식 확성 방송이 나오는데, 길바닥에 서서 동서남북의 어디를 향해

야 되는 건지를 모르겠다. 이건 또 어느 부처 소관인지…….

3·1절이나 광복절이 되면 상당한 고위층을 일정한 장소에 모아놓고 치사대독,

또는 치사를 듣는다. 이것은 일제의 신사참배의 잔재다. 이러한 경축이 어느 나라

에 있겠는가? 이러한 일들이 어느 부처 소관인지도 모르는채 그저 관행적으로 여

태까지 내려오고 있다.

국민의 의식과 직결된 이러한 생활문화, 사회문화 정책들을 문화부에서 관장하

고, 국민의 생활 향상과 명랑한 민주적인 사회발전을 위해서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이러한 일들이 잘 추진되어야 한다.

다음은 교통부다. 관광업무는 두 차례에 걸쳐서 결정적으로 문화공보부로 오기

로 되어 있었다. 다 온 떡을 놓친 것이었다. 실기(失氣)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실기의 원인이 뭔가?

관광행정이 그렇게 단순하진 않다. 단적으로 구분하면 경제부처행정과 비경제부

처행정으로 정부행정이 나눠진다. 그런데 관광행정은 복잡스러운 경제행정의 하나

다. 따라서 비경제부처인 문화부에 이것을 내놓을 수가 없는 것이다. 거기다가 경

제부처도 여러 개 부처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행정이 이들 부처간에 종

합이 되고 추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경제부처로 관광행정이 넘어왔을 때는

이 관광행정의 주관이라는 것이 매우 어렵다. 세계적으로 보면 대개 관광행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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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청이나 부 등(문화관광이라고 하지만)에서 관장이 되는데, 이와같이 아주

복잡하다.

그러므로 관광정책을 문화부로 통합해야 된다고 주장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

이 있다. 그러나 아까 이중한 선생이 얘기한 대로 관광업무 가운데 여가산업, 레

저, 공원 등의 위락시설 등등은 문화부로 와야 되겠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골프장의 관리만큼은 체육부로 넘긴다. 수영장 관리는 체육부

로 넘긴다는데, 관광의 주무부서는 남고, 관광의 주요기능은 교통부에서 관장하든

앞으로 관광청이 독립되든 좋다. 그러나 문화부에서 해야 할 여가산업 등의 문화

적인 요인이 많은 분야의 행정은 문화부로 당연히 넘어와야 한다.

타부처라는 표현은 우습지만, 이 네 개 부처의 업무를 통합해서 문화부가 좀

모양을 갖춰서 제대로 된 문화부로 발족이 되길 바라면서 몇 가지 새로운 업무를

추가할 것이 있다고 본다.

먼저 기록보존 및 활용 문제다. 우리나라는 이 기록보존에 대해서 정말로 아주

소홀하다. 외국을 보면 필름보관소만 해도 국가에서 엄청난 기구와 예산을 들여서

관리·보존하고 있다. 우리는 광복시절이나 하물며 6·25전쟁 기록영화조차도 미

국에 가서 필름을 꾸어와야 하는 불쌍한 상황에 놓여 있다. 오늘날 많은 영상필름

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다 보존해야 한다.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선 엄청난 비용이 든다. 또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제

공해야 된다. 이러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부 중앙관서에 기록보존기구를

두고 산하기구를 통해서나 공조직으로 만들어서 다양한 기록보존 활동을 추진해야

되겠다. 아까 국립영화제작소의 기능이 발전적으로 해체돼야 한다는 강현두 교수

의 말씀이 있었다. 원칙적으로 동감이다. 그러나 해체하기보다는 국립영화제작소

를 영상매체센타로 발전시켜서, 국가의 필름영상자료의 보관이라는 중요한 기능을

부과하는 방안이 좋겠다.

그 다음에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분야가 언론자유의 분야다, 언론자유화라는 문제

는 성역이 되어서 말하기가 어렵고 심지어 문화부에 이러한 기구를 설치하는 것조

차가 껄끄러운 인상이 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를 쟁취하면서 요즘 국민들의 마

음속에는 은근히 두 가지 정도의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다.

첫째는 독과점 전횡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언론재벌들이 생겨나서 신문과

방송과 월간지와 주간지를 통틀어서 장악하고 전횡하는 횡포를 부릴 가능성이 있

는 것이다. 신문사가 방송사를 겸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어느 나라건 정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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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 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방송은 전파의 한계점이 있다는 것이다. 무한정 있는 전파가 아니다. 아

무나 희망하는 사람에게 줄 수 없는 게 전파이다. 이 전파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

가, 방송을 누구한테 줄 것인가조차도 문제가 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기독교방

송에 편승해서 불교방송, 천주교방송 등의 종교방송이 속출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종교방송이 횡행하고 있는 나라가 세계적

으로 또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잖아도 지역감정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우울한 가

운테 앞으로 종교감정으로 국민들을 또 갈라놓을 작정인가 ?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국민의 여론을 잘 들어서

분명하게 추진해야 되겠다. 자유 속의 자율, 그 자율 속에는 자제와 책임이 뒤따

라야 한다.

그 외에 앞서 강조했던 생활문화 분야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이러

한 기능이 지금까지 거론되었던 대로 사회문화국의 소관업무가 되든 어떻든 좌우

간 문화부에 추가되어서 더 검토되어야겠다.

다음으로 조직을 맡았기 때문에 조직관계의 문재점을 몇 가지 말하겠다. 문화부를

설립할 때 업무는 방대하게 다 흡수하고 편입하되 기구는 적정선을 유지해야 한다.

첫째, 문화부의 조직은 중앙관서의 격조를 지켜야 한다. 이 중앙관서가 능과 고

궁을 직접 관리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다시는 중앙에서 서울 위주의 행사나

하는 중앙관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관서로서의 체통을 지켜야겠다, 그

래서 이번 조직만큼은 지방에 이관할 건 이관하고 중앙관서가 지켜야 할 기구만을

유지하는 품격있는 관서로 만들어야겠다. 기구의 적정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다. 앞서 청' 이나 '원' 이야기가 나왔

는데, 1968년 문화공보부가 발족하면서 문교부 사회과 종무계를 종무과로 승격시

켰다. 종무계가 종무과로 승격된 지 얼마만에 종무국으로 승격되었다, 어떻게 픽

건지 또다시 종무실로 확장 승격이 되어서 지금은 직업관료의 최고직위인 1급공무

원이 실장이 되어 있다. 현재 종무실은 예술국이나 문화국보다도 상위의 기구로

존치돼 있는 것이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자연 이 기구가 정상적인 기구라고 보

는가? 이제는 이렇게 적정치 못한 기구를 만들지 말고 적정선에서 유지되어야 한

다. 중앙관서의 국 이면 최고의 기구며 보좌기관이다. 종무실은 과' 정도면 된

다고 본다. 실 이라는 비생산적인 조직을 생각하지 말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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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문화재관리청 이야기가 나왔는데, 청' 이라는 게 잘되면 좋지만 잘못되면

명목과는 달리 실제로는 격하가 되는 수가 있는 것이다. 장관이 국무회의에 나가서

동등한 장관의 입장에시 발언권을 가지고 보호·육성해야 할 분야를 청'으로 분

리시킴으로써 오히려 그 분야의 기능이 격하되고 청장과 장관간에 이중 관리의 어

려움이 생기는 것이다.

문화부가 공보를 떼어내고 나면 과연 중앙관서로서의 업무량이 충분한가 하는 것

을 따지고 있는 처지에 문화재관리국이 자꾸 시집을 가겠다고 말하면 이는 업무의

내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청' 이다 외국 이다 하는 것은 그 특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즉 공기업성, 회계의 독립성, 업무의 특수성 등이 인정되고 청'

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 청' 을 설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재

관리국이 '청' 으로 독립될 큰 이유가 없다고 본다. 가까운 일본도 문화청의 문화

재관리부장이 관장하고 있다. 과거의 문화재관리국은 특별회계로 운영이 될 수 있

었다. 그 많은 부동산을 매각하여 회계상 특별회계로 독립해서 <구왕실재산총국>부

터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땅을 다 팔아먹고 난 다음에 문화재관리가 독립채산

제로 운영될 길이 없다. 기껏 고궁 입장료 수입으로는 독립채산제로 될 수가 없다.

지금 일반회계로 운영되지 않을 수 없는 마당에서 청' 으로 독립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박물관 문제가 있는데, 국립박물관장의 지위를 승격시키자는 의견에는

찬성이다. 그러나 국립박물원을 만들어 전국의 박물관 행정을 총괄시키자는 말씀

에는 반대이다. 박물관은 어디까지나 영조물 관리를 중심으로 학문적인, 학예적인

입장에서 충실히 해야지 행정에 너무 치우치면 이건 또 문제다. 그래서 국립박물

관은 국립중앙박물관장의 관장(管掌)하에 두고 기타 박물관, 즉 민영박물관, 사립

박물관, 지방자치 단체의 공공박물관 등 박물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국(內

局)에다 박물관국 정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프랑스 문화성에도

박물관국이 있는 것을 보았다.

다만 박물관법을 보니까 박물관법이라는 게 박물관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는 게

아니라 박물관 규제법이 되고 있다. 박물관 설치를 권장하는 법으로 바꾸면서 박

불관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기능이 강화되면 족할 것이다.

공보와 문화의 분리에 따른 문화매체의 관장에 관한 논란들이 있었다. 공보매체

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것은 잘못된 말씀이라고 본다. 이 공보의 본질이 그게 아

니다. 공보라는 것이 행정법상 관청으로서 행정행위를 하는 독립된 행정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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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없다고 본다. 공보라는 젓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추진하는 주체에 보조적

인 역할로서의 홍보기능이다. 항상 어떤 기관, 단체의 수뇌관리층에 직속이 되어

시 홍보나 대변인이란 보조적인 일을 하는 것이 공보의 원래 기능이다. 이것이 중

앙관서의 장으조서 전국의 공보조직을 장악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공

보의 본래적 기능이 아니다.

그리고 공보는 공보대로 독립되면 한 일이 너무도 많다. 사회조사, 여론조사

등에 따라서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개선책을 제의하고, 또한 많이 쏟

아져 나오고 있는 각종 매스미디어를 조사분석하여 그러한 매체들을 어떻게 효율

적으로 활용하느냐(물론 그 방법은 기자회견을 자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지도 모른다.)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공보의 제기능이지, 이러한 언론등 매체

를 직접 소유 또는 관리하겠다는 것은 착각이다. 체제상의 문제가 되는 문화와 공

보를 분리하겠다는 현시점에서의 기본목적과도 상치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지방조직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문화에 있어서의 지방조직도 문공

부와 마찬가지로 공보와 문화가 붙어 있으니까 계선조직이 되지 못한다. 즉 라인

이 형성되지 못하고 스태프로, 보조적으로 문화공보실이라고 하여 조직되어 있다.

도지사 밑의 참모역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문화까지도 참모역에 포함되어 (공보

에 눌려서) 제대로 문화행정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특별시도 문

화공보담당관이라고 해서 참모조직에 불과하며 계선조직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발

휘할 수 있는 명령과 행정계선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것을 하루속히 고쳐야 한다. 지방자치가 되어 지방은 물론 다양화된 독자적인

기구를 소유할 수 있겠지만 어떠한 준칙과 권장사항으로서 지방조직도 개선되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조직 및 기능과 반드시 연결되어야 할 문화재정문제를 말하겠다. 우

리나라의 문화재정은 부끄러울 정도다. 극장에서 모금하고 있는 문예진흥기금은

연간 오륙십억원 된다고 한다. 그것과 함께 방송광고공사의 광고수익 잉여금이 방

송공익자금의 이름으로 문예진흥기금으로 넘어오는 상당한 액수의 돈, 이것이 오

늘날 문화예슬진흥원, 또는 문화예술지원사업 재원의 거의 전부라 하겠다.

이러한 모금 등은 국가가 지원하는 문화의 재정이 어느 정도 충당되고 있는 가운

데 부수적으로 더 들어오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문화재정

이 전적으로 여기에 매달려 있다는 상황은 비극이다. 꼭 문화재정이 이렇게 변칙

적인 자금에 의해서만 운영되어야 하는가? 문화는 꼭 구걸재정이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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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글픈 얘기다.

과거의 예산당국자들은 예산을 달라고 하면 항상 문화는 경제의 꽃이니 경제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오, 예산을 문예진흥기금으로 돌리시오' 해서, 국고가 담당해

야 할 일들을 전부 극장모금이나 방송공익자금사업으로 전환을 시키는 통에 실질

적으로 확장된 문화시설이나 전통문화의 보급 등을 위한 예산 이외에 순수하게 문

화예술의 지원에 늘어난 예산은 그리 많지가 않다.

따라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이나 방송공익자금 등의 변칙적인 자금에 의존하고 있

는 현재의 문화재정의 구조를 바꾸어 이러한 자금은 단지 부수적인 재정이 되도록

전환해야 한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솔직히 얘기해서 문예진흥기금으로

극장모금한 건 빈약한 영화계에 돌려줘야 한다. 방송공익자금도 앞으로 전도가 모

호하다. 정부는 이제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경제도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보조금을 내놓아야 할 때가 됐다. 연간 오륙십억 때문에

극장모금을 해야겠는가? 정부의 예산정책이 문화부가 탄생하면서 근본적으로 바

뀌어져야 한다.

한편, 지방재정을 돌아볼 때 말할 수가 없을 정도다.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있는 곳은 서울특별시나 몇 개의 직할시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30~

40% 정도의 재정자립도일 뿐이다. 여기에다 어떻게 문화재정의 자립을, 문화발전을

요구하겠는가? 반드시 중앙의 보조와 지원이 있어야 된다. 앞으로 지방자치를 지

원하는 부서가 생길 것인지, 또는 내무부가 맡을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 지방자치

를 주관하는 부서가 일방적으로 문화비용(보조금)을 책정 , 지원하게 되면 문화부는

지방에 대해서 겉돌게 된다. 이 분야도 문화부가 관장해서 분담역할을 충분히 수

행하는 한편 문화부 자체가 지방에 대한 국고보조를 많이 내려보내 주어야 지방

문화재정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예술의 전당의 경영·관리도 걱정거리이다. 문화시설들이 많은 입장객

들을 수용하는 시설들이다. 되도록이면 문화시설들은 적정한 국고보조를 받는 가

운테 가급적이면 공기업의 경영성을 최대한 도입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독립채

산제나 발전적인 경영능력을 개발시키는 게 좋을 것이다.

문화재정의 확보방안을 위한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현재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문화기관들을 불하할 것을 건의한다.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문화기관이라면 언론

통페합 당시 엄청난 국고로 국유화한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이 있다. 또는 방송광고

사가 공익자금으로 건립한 골프장 등 상당한 부동산이 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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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하했을 경우에는 거액의 자금이 확보될 것이다. 대충 오천억 정도의 재정확보

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거액의 자금을 문예진흥원에 맡겨놓기만 하면

문화예술진흥자금은 족할 것이며 국고보조를 더 이상 바라지 않아도 문화계는 스스

로 운영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나의 촌견으로 덧붙인다.

여석기 : 오천억 정도의 재원을 별로 어렵지 않게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데, 그대로 될 수 있겠느냐 하는데는 의구심이 없지않아 있다.

이제까지의 코멘트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말할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김문환 교수와 이중한 선생이 얘기해 주시기 바란다.

김문환 :그동안 지적해주신 말씀들을 나름대로 소화한다면 이런 이야기가 되겠다.

문화부가 새로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종전에 문화공보부에서 하던 일과 어떤 다른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기능의 문제에 있어서 아직 이해를 충분히 갖고 있지 않

다고 생각된다. 말하자면 종전에 어디서 하던 것들을 다 이리로 긁어모아서 좀더

큰 부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모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꼭 여기 계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발제한 내용

을 만일 아무런 자세한 이해 없이 다른 언론기관 등에서 보도한다고 하면 여전히

국민들로부터 그런 점을 지적받을 것이다.

문화부가 새로 생기기 위해서 그래도 뭔가 일을 한다고 뽐새를 낼려니까 결국

다른 부서가 하던 것까지 다 탐을 내고 있구나 하는 오해를 딴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러나 두 가지 면에서 해명이 되어야 한다. 하나는 앞서 한상복 선생도 그런 이

야기를 했지만 과연 우리가 문화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다. 여

기에 대해서 우리 세 명의 발제자들이 약속을 한 적은 없지만 어느 정도 세계적인

문화의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화영역을 일단 광역으로 잡았다.

그러나 하늘 아래 있는 것이 모두 문화라고 하는 식의 무작정적인 확대를 주장한

것은 아니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문화개념의 영역을 일단 한 번 거론해 본다 하

는 데에 우선 첫째 의미가 있다. 그것은 단순히 영역확장이 아니라 과연 이제까지

했던 일들이 본래적으로 되어야 될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느냐 하는 일종의 반성

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만일 관광이나 교육, 청소년문제, 학술 등 여태까지 문화부에 속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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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문화공보부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방

식으로 이루어졌다면 그것을 굳이 문화부로 끌고와야 할 아무런 이유는 없다. 단

지 이제까지의 행정의 형태가 올바르지 못해왔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부서에서

는 새로운 발상으로 그것을 원래 상태로 회복하자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이해를 해

주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무작정한 영역 확대가 아니라 그것들이 제자리에 있어야 될 기능을 회

복시켜 보려니까 다른 부서의 것을 빼앗아 오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주었으리

라는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두 가지로 접근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문화의 영역을 가장 좁게 설정을

해서, 가령 예술행정만 문화부가 맡는다 해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는 전혀 다른

발상으로 해야 된다고 본다.

그러나 나의 발제에서 예술과 관계된 분야가 확대된 것은 이제까지 그나마 예술

행정의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반성을 해보니까 넓어진 것뿐이

고 말이 많아진 것뿐이다. 가령 청소년문화 등의 분야는 기댈 언덕조차도 마련되어

있지 알은 상태이기에 발상이 상당히 힘들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인문과학 문제가 사실상 문화부의 영역에 들어와야 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자신있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자연과학에 대한 분야가 이미 과학기

술처나 KAIST등의 전문기관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후원정책이 마련되어 있고, 서

울대를 보아도 자연과학에 대한 기금이 상당히 확보되어 있는 반면에 인문과학에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차제에

학술과 예술이라고 하는 인간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그

래서 문화부라는 새로운 부서를 만들 때에 이 두 개의 영역을 한데에 붙여보자고

생각한 것이다.

말하자면 어디서 규제하고 통제할 수 없는 인간의 삶에 대한 관심을 보다 진작

시킨다는 관점에서, 인문과학과 예술이 서로 맞닿고 있다고 하는 취지에서 두 개의

그런 영역이 문화부의 새로운 기능 중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과연 이 조직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든지, 이제까지 나열된 기능

중에서 과연 소관부처가 반드시 문화부가 되어야 하느냐 등의 문제는 사실상 이차

적인 문제이다.

오늘 발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넓은 문화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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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에서 여태까지 특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기능들을 새로운 문화진흥기구

(정책기구)에서는 어느 정도 포괄하여야겠다는 생각에서 중간 정도의 문화개넘을

적용했으니 그 점에 오해가 없길 바란다.

이중한 :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김문환 교수가 했기 때문

에 짐이 하나 덜어진 것 같은데 나의 기본입장도 바로 그것이다.

원고를 쓰면서 생각했던 출발점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해나가야 될 일, 아직

도 하지 않았던 일에 대한 주의의 환기이지 그 일 자체가 조직과 직결되고 그것만

큼은 조직에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었다.

앞서도 강조했지만 국'이라는 단위를 붙인 것도 단지 설명하기에 국' 쯤 되면

전달이 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붙인 것이지 그것이 '과' 냐, 국'이냐, 부'냐

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명백히 강조해둔다.

그러나 또 한된으로는 이렇게도 생각한다. 좀 비판적인 견해이지만, 우리가 큰

걸 만들든 작은 걸 만들든, 그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가진 현재의 능력 수준일

테니까 그게 뭐가 되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할 일을 알면서도

시작을 안했다면 그것밖에 모르는 국민임을 증명하는 게 되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다.

그런 태도이기때문에 아까 최승범 선생이 언급하셨던 부분에 대해시도 바로 이

런 수준의 사례로서 답변을 하고 싶은 게 있다. 지역문화라는 게 그렇다. 이것은

사실은 도 단위로, 시 단위로, 읍 단위로 해야 될 일이다. 단지 문제는 왜 중앙정

부가 관장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단계에서 할 수 없는 현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역문화에 대한 문제는 제기했지만 국 , 과' 단위 가운

데 과' 단위로서 지역문화진흥과를 얘기한 이유는 지역문화진흥업무가 기본적

으로는 그 지역의 일이기 때문이다. 단지 우리 상황이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중앙

정부가 나서는 것이다. 내가 요구한 것은 모델이 되는 문화원 정도는 만들어내도록

해야만 지역문화원이라도 스스로 어떻게 해아 되는가 하는 모범을 찾을 수 있지 않

겠느나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나도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국'을 만들자는 것에 대찬성이다. 가능하다면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이다. 그러

나 축발점은 그렇다는 것이다.

이 점에는 아까 이강수 선생이 지적한 것을 또 짚고 넣어갈 게 있다, 아까 미국

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면서 민간적 차원에서 다 하지 못한 부분만 정부가 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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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이야기했는데, 민간적 차원에서 다 하지 못한 부분이 99%일 때는 어떻게 하

겠느냐 하는 게 나의 반문이다. 그것이 50%일 때는 문제가 아주 쉽다. 그러나 우

린 지금 민간적 차원에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고 조직적 차원에서 할 수 없는

것도 너무 많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율성을 가지고 가보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아직도 문화를 너무 몽매한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또한 문화를 너

무 축소지향적으로 보는 것이다.

한 가지 새로 첨가해 둘 게 있다. 재정문제에 관련해서 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첨가할 게 있는데, 재정확보의 측면이 아니라 예산제도의 개편을 하지 않

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립극장 같은 경우에 정부예산 속에 들어가 있어서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전부 예산제도대로 운영되고 있다. 예컨대 국립극장이 매표 수입을 하

는 것은 전부 수입이고 지출은 전부 예산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극장의 활성화를 위

해 노력하고 책임질 운영을 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손님을 끌어올 필요도 없

고 더 열심히 팔아야 될 필요도 없다. 들어오는 수입은 정부의 돈이고, 나가는 돈

은 이미 정해진 돈이니까 100% 쓰면 되는 돈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상태로 문화구조들이 이루어지면 그 자체 단위별로도 개선될 전망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문제에서는 예산구조에서 떼어낼 것은 떼어내야 한다.

여석기 : 오늘 이 토론회에 참석해서 경청을 해준 방청인 중에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면 말해주시기 바란다.

박영석 (방청인) : 모든 강사들이 여러가지 좋은 의견을 말했는데, 한 가지 추가해

건의하고 싶은 것은, 문화부의 조직에서 여러 가지 기구를 이야기했는데 문화부

의 영역에는 종교문제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이 삼 일 있으

면 석가탄신일인데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큰 종교적인 행사를 무시하지 못

한다.

또한 문화인의 긍지라면 어디까지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사들이 얘기

했듯이 종교문화를 다루는 부서, 다시 말해서 종교문화국이든지 종교문화청이든

지 하는 것을 기구에 하나 포함시키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한다.

최인규 (방청인) : 세 가지만 이야기하겠다. 오늘 발제내용 중에 부분적으로 나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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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했지만 문화란 문제에 대해서 학술적인 면에서 천착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문화에 대한 문제를 좀더 깊이있고 폭넓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법에서 문화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문화보호법 하나밖에 없다. 그 문화보호법에는 문화를 학문과 예술의 두 가지 분

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현재 예술원과 학술원의 설치근거의 모법이 되고 있

지만, 그것은 너무나 총괄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결

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하지만 앞으로 문화부 발족에 즈음해서 문화에 대한 폭

넓은 정의나 의의에 대해서 좀더 얘기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다.

둘째로는 지금 행정개혁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니 앞으로 정부조직이 어떻게 개

천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문화부의 정부기구 내에서의 서열문제가 있다. 지금 현재

문화공보부의 서열은 사업관청인 교통, 체신 다음으로 되어 있다. 장관의 자동차

넘버가 22번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10단위 이상은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부가 된다고 하면 최소한도 문교부 앞이거

나 다음으로 정부서열이 결정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것은, 앞으로 문화부가 생기면 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

되지만 그 문화행정의 내용이 중요하다. 우리가 일년 내내 방송을 통해서 사랑싸

움을 볼 수만은 없다. 공자님도 사람이 사십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했는

데 해방이 된 지도 벌써 40년이 지났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TV를 보면 모

든 드라마가 사랑으로 시종하고 있다. 앞으로 문화부가 생겨서 어떤 좋은 일을 하

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한국인의 얼굴을, 한국의 모습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가고 어떨 방향으로 그려 나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더 깊이있는 검

토가 있어야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토론회를 주최해 준 문화발전연구소에

서 오늘 거론된 모든 문제를 수렴하여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한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덧붙일 것은, 문화공보부의 기능 가운데서 공보의 가장 핵

심적인 기능은 정부의 spokesman기능, 즉 정부의 대변인 기능이다. 정부의 대변

인 기능은 국가의 기본정강을 해명하고 정부시책을 홍보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기

능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 한다면 방송과 신문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는 어느

정도 자명한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여석기 :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는 사회자의 입장에서 마지막에 주최측에 대해서 부

탁을 해야 될 부분이 벌써 포함되어 있다. 김문환 교수가 잠잔 보충설명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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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환 : 문화의 개념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한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

런 토론은 정부조직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그동안 상당히 활발하게, 알게모르

게 진행되어 왔다. 오늘 우리가 어느 정도 적용한 문화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주

로 유네스코 자료를 인용했는테, 우리나라의 유네스코가 별로 한 게 없으면서도 사

실상 굉장히 많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참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러 나,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문예진흥원과 협력하여 문화끼표모형개발이라는 것

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문화의 영역이 있다, 문화재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

작해서 어문과, 예닐곱 가지의 예술분야와, 사회문화활동군, 그리고 자연과의 교

섭 등의 기본적인 범주가 정해져 있다. 그 지표체계의 열두어 가지의 범주를 우

리가 은연중에 참고로 하면서 문화영역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 좋

겠다.

문화개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학술적인 차원에서 보다 많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

지만 정부조직의 차원에서 과연 그 학술적인 견해들이 모두 다 참조되어야 한다는

것은 무리한 이야기이다. 오히려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기능적 정의이기 때문에 현

재의 한국적 상황에서 새로 생기는 부처의 기능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쪽에서 문

화개념을 정리해 보는 일이 필요한 것이지 문화 자체의 개념이 무엇이냐 하는 것

은 논리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대중매체 (또는 대량매체)가 문화매체로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것이 왜

공보기능이라는 것과 문제가 되는가? 아까 신용하 선생이 말했듯이 물론 정부가

정말로 국민의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알리는 기능이 무시될 수는 없다.

그러나 정부에서 적어도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을 종전처럼 자꾸 내보내려고 할 경우가 문제다. 만약 그럴 경우에 그것에 매

체들이 저항하려고 하겠지만 공보정책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 이 대량매체들을 주

간하고 있는 한, 정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전달하라는 압력에 맞서기 어렵다는 게

상당한 고민거리로 대두된다.

물론 민주화를 지향하는 정부의 의지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 본래적인 상태에서

의 문화매체로서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재삼 강조하고 싶다.

아까 문화부가 생기면 방송의 사랑 놀음이 어떻게 정화될 수 있을까 기대해 보

겠다고 했지만, 이것은 기대가 너무 큰 것 같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디

까지 나 문화환경을 보다 건전한 방향으로 조성하는 것이지 문화내용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문화부의 기능하고는 전혀 별개의 일이다.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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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새로 만들어져서 (보다 강력한 정부기관이 생겨서) 일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규제하고 제거하는 것이 마치 문화부가 해야 된 일처럼 생각한다

면 그것은 문화부의 기능에 대한 일종의 월권을 강요하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문

화내용에 대한 선택은 자율적인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그 환경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최초의 부서가

될 것이라는 정도로 기대하면 적절할 것이다.

종교문제도 그런 면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아까 박종국 선생께서 언급했지만,

일제시대 때 종교계열에서 민족운동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본사람이 통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종무라는 게 그렇게 중요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오늘날 자율적

인 영역이 확대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종교에 대한 업무를 보다 위의 상위부서

에서 관장해야 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물론 종교가 문화개념 속에 들어가기는 해

도 아주 극소화된 기능밖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다. 그래서 종교행정은 종전에 해왔던 것을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져야 된

다고 생각한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발제 범위에는 넣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이 문화행정의 영역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

러나 그것이 종전과 같은 실' 이나, 그러한 고압적인 정부기관으로 표시되어야 한

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여석기 : 이 모임 한번만으로 문제가 전부 거론된 것도 아니고 결론에 도달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서 추출된 문제는 별도로 논의가 되어야 될 줄 안다. 문화

정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우리가 이런 자리에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만

으로는 한계가 있다. 결국은 어떤 형식으로든 여론화되어서 정책수립을 하는 사람

이나 국정에 관여하는 사회인사들이 이런 점을 좀더 인식해주어야 앞으로 발족하

는 문화부가 그래도 무언가 문화부다운 구실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절실하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논의는 하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주최측에서도 그

렇게 생각할 것이다. 여러가지 내실이 있는 토론회였다고 자구하며 토론회를 끝

마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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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들은 ' 87년 10월 29일 문화의 달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한 바 있는 <전환기의 한국문

화예술>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움 발제논문들이다. 심포지움에 앞서 ' 87년 10월 13일부터 10월

14일까지 문학, 미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등 분과별로 우리 나라 중진·중견급 문화예

술인들 46명이 참가한 분야별 토론회와 10월 19일의 종합토론회를 통하여 전환기에 처한 우리

나라 문화예술계의 화합과 발전에 관하여 광범위한 의견을 나누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여 10월 29일의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은 6.29 민주화 조치가 발표된 직후, 당시의 상황

에 비추어볼 때 향후 정치, 사회 등 각 분야의 민주화 추세에 따라 필연적으로 뒤따를 문화예술

계의 변화와 이러한 전환기 속에서 우리 문화예술의 실상과 현실적 문제점들을 미리 점검하고,

문화적 다원주의의 정착과 예술의 자율적인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었다.

그리하여 소위 재도전, 중도권, 비제도권이라 일컫는 문화예술인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서로

허심탄회하고 깊이 있는 대화로 그 동안의 소원감을 털어 내고 일치된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

는 토론의 장을 만들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주목할 만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음은 물론이다.

이미 전환기의 중심부로 들어서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전환기에 접어들던 일년 전의

그 시점의 생각들을 되돌아 살펴본다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변화를 앞둔 시기의 생각

들과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같은 중간단계에서의 생각들 사이에서 상이점이 발견될 수도

있다. 오늘의 시점에서 볼 때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들과 미처 생각치 못 했던 문제들, 또한 우

리 모두의 숙제로 계속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가졌던 변화의 욕구와 지금의 현실상황에 관련하여

이 논문들을 통해 그 무엇이 자각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우리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자기점

검의 한 부분이 될 것이고, 나아가 전환기와 완결을 위한 새로운 방향제시의 뚜렷한 자극이 될

것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수록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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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학

구 상*

< 세 목 >

Ⅰ. 전환기의 개념 Ⅲ. 문학환경의 개선

Ⅱ. 문학위상의 점검

Ⅰ . 전환기의 개념

21세기를 10여년 남겨놓은 이 시점에서 우리 나라는 사회 각 부문에서 획기적

변화와 발전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정치적으로는 민주화와

더불어 국민의 기본권 신장 등이 역연(歷然)하고, 경제적으로는 선진경제의 규모를

갖추기 시작했으며, 사회적으로는 중산계층의 확대와 그 기반이 확연해지고, 국제

관계에 있어서도 올림픽 개최를 비롯한 교류의 증대와 자신감의 획득 등 이러한 변

화와 발전의 현저한 상황은 분명 하나의 전환기를 이루고 있다 하겠다.

이와 같은 전환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 문학은 어떤 모습 속에 있으며, 어떤 문제

의식을 안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과제를 놓고 시

인, 작가, 평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진지한 논의를 가진다는 것은 시의적절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지난 10월 14일에 있었던 문하분야토론회에는 이미 소개된 대로 우리의

*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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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 중견 문학인들이 소위 유파(순수문학의 주창자나 현실참여의 선봉이라고 불

리는 이)를 구애않고 그 동안 대화의 두절로 인한 소원감을 털고서 합석하여 서로

가 솔직하고 깊이 있는 대화에 나아가서, 주목할 만한 탁견(卓見)들이 제시되었음

은 무엇보다도 큰 성과라 하겠다. 그래서 그 모임의 좌장을 맡았던 필자의 이 논

고는 그 식상에서 논의된 문제들을 종합 정리한 것으로 여기에 첨가된 필자의 견

해도 그 자리에서 피력된 한계내의 것이지만 그 문장구성에서 다소의 필자취향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II. 문학위상의 점검

이 전환기에 있어서 우리 문학위상의 점검으로 논의의 초점이 된 것은 문학의

본령(本領)의 문제였다. 즉, 문학의 표현영역과 그 사회적 한계성에 대한 논란이었

다. 그 논의의 공통점을 찾아내기 전에 먼저 문학의 표현영역을 둘로 나누면 인간

의 존재적 측면, 즉, 왜 사느냐? 와 당위적 측면 어떻게 사느냐? 로 구별할 수

가 있겠다. 그리고 많은 문학논쟁들, 특히 우리의 순수와 참여의 논쟁도 그러한

두 영역에 대한 일방적 강조라 하겠고, 그 두 영역의 배합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 유

형의 문학이 각각 그 특성을 보이면서 시험되어 왔고 또 시험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문학은 어디까지나 자유정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 개성과 특성이 절

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어떤 문학에다 유형과 기준을 정해서 이것은

문학이고 저것은 문학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거나, 또는 어떤 유형의 문학만이 가치

가 있고 어떤 유형의 문학은 몰가치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학의 자유정신을 스

스로 부정하고 침해하는 논리에 떨어진다. 또한 그렇듯 문학의 자유정신을 부정하

는 판단이나 그 입장에 선다면 그것은 바로 정치적 사회적 제도나 제약에 대한 자

유의 요구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심포지움에서 논자들이 저마다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 문학

에 있어서의 그 이념이나 양식의 다원성과 다양성 확보에 관한 것이 역점이 되었

다. 즉, 문학에 있어서 그러한 다원성과 다양성은 대립과 상충이 아니라, 대화와

공존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우리 문학은 공존이 아니라

일방적이 아니면 상극을 보여서, 특히 그 중에서도 현실참여의 문학은 그 이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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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개화(開花)도 못보고 좌경시되었고, 또 그들의 현실적 비판행동은 반체제로

몰려 정치적 탄압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한 현실상황 속에서 나타난 우리 문학현상에는 첫째, 문학적 비평기능의 마

비와 부재현상이 일어난다. 즉, 문학의 논쟁이 문학적 견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

라 그것이 순수건 참여건 정치적 사회현실과 결부되어 주창, 옹호되기도 하고 비

판 배격도 되는, 말하자면 사회비평의 범주를 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때마다 순수문학의 주장을 펴는 문학인은 마치 어용시(御用視) 되

고, 또는 현실참여의 문학을 주장하는 이는 반체제, 나아가서는 좌경시되는 풍조까

지 있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참다운 문학정신과 그 비평안을 지닌 문학인들도 그

러한 현실상황의 첨예화한 상극 때문에 방관이나 외면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

속에 있었다고 하겠다. 그 극단적인 예의 하나로 오늘날 한국시인 중 가장 세계적으

로 알려진 金芝河시인의 시는 실상 국내에서는 그 문학적인 평가나 논의가 전혀 없

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번 토론에 참가한 한 평론가는 글쎄, 그 동안 김지하

의 시에 대한 문학적 평가를 하려고 하여도 그 시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와

똑같은 패로 몰릴까봐 못 쓰고, 그의 시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곤경에 처한 사

람에게 매질하는 격이니 그것은 문학인의 휴머니티로도 할 짓이 못되었다'라는 술회

를 하였는데, 이것은 그 동안의 우리 문학풍토를 아주 잘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한편 이러한 정치현실 속에서 풍미한 또 한가지 문학현상은 현실참여를

앞세운 젊은 세대들의 순위 민중문학, 특히 민중시, 현장(근로)시 등이 지니는

1) 현실인식이나 감각의 천박성이나 2) 예술본령에서의 이탈이나 미학적 형상성의

결여를 들 수 있다.

즉, 우리의 소위 순수문학이 지니는 사회의식이나 실존감성의 결여나 빈곤에 대해

불만과 반감과 도전으로 문학의 주제나 소재에 사회현실을 불러들이는 짓까지는 지

극히 당연하다고 하겠는데, 그 현실을 인간존재의 본질이나 사물의 실재에 대한 추구

나 규명으로서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눈앞의 정치적 현실로만 받아들여서

정치제도나 경제기구나 사회적 계급성에다 도식적으로 연결시키거나, 현실적 당위성

이나 전략적 목적 또는 방법으로 문학을 다루려는 비문학적 자세가 횡행하고 있다.

더구나 문학적 형상성에 있어서도 그 어떤 현실적 쟁점이나 약자 편에서, 또는 생

활현장에서, 그 시각으로 작품(특히 시)을 쓰면 그 핍진성(逼眞性)으로 말미암아 자

동적으로 예술이 되고 감동도 주리라는 미신에 가까운 과신이 그들의 조악한 작품들

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이를 부추기는 저널리즘의 젊은 세대들의 동조 풍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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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오늘날 문학이 내용주의나 소재주의에 떨어져 가고 있고, 더구나 이러한 조포

(粗暴)한 문학도들이 형상성의 미학을 배격하는 유파를 형성하려는 조짐마저 보인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오늘날 우리 문학의 심층적 문제의식으로 지적되는 것은 우

리 문학에 있어서의 존재론적 형이상학적 인식의 결여나 빈곤이다. 즉, 오늘날

우리 한국의 시인이나 작가에게 있어서 그 작품의 제재나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이 형이하학적인 일상적 현실생활의 감각적 경칩의 표현에 머무르고 있어,

그러한 생활 현실을 인간의 본질이나 사물의 실제에 비추어 재구성하고 재해석한

능력이 빈약한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소설에서 오늘의 사회현실을 소재로 삼았을 때

고작 세태묘사에 나아갈 뿐,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 말했듯이 어떤 정치적 이념이

나 그 전략적 방법에다 도식적으로 연결할 뿐, 자기의 존재론에서 근원적으로 조

명된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되게 사는 것이며, 또 그런 인물상이 어

떤 것인지를 그려내지 못한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시인이나 작가들은 쉽게 말해

자기철학을 지니도록 공부와 수련을 쌓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것은 곧 우리의 또 하나의 민족적 대전환기를 이룰 분단상황에 대한 자생철학

적인 미래상을 정립하고, 그것을 문학적으로 구상화하는데도 필수적 조건이라 하

겠다. 하지만 이러한 분단상황의 극복에 대한 문학의 창출이나 역할은 이구동성으

로 강조되었지만, 그 구체적인 형상화의 이념설정이나 구체적 방법에 대한 제시는

별로 주목할 주장이 없었다. 오직 필자가 통일의 미래상에 대한 인문적 고찰(통일

원 위촉의 논문)로서 제시한 우리겨레의 고유한 사고의 씨앗'으로 원효의 화쟁논

리(和爭論理)나 퇴계나 율곡의 이기일원론(理氣一元論)의 인식과 같은 중화사상

(中和思想)과 정서의 흐름'으로 우리 고유의 정서표상인 멋과 한에 의한 정서의

순화와 생활의 틀'로 우리 고유의 내재적·외양적 생활양식과 가족제도나 협동의

식 등을 내걸어 문학의 주제나 소재로 삼을 것을 시험삼아 제론(提論)한 바 있으

나 이렇다할 반응을 얻지 못하였다.

Ⅲ . 문학환경의 개선

이번 심포지움에서 발제자나 토론자들을 위에서 말한 바 문학위상에 대한 점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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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오히려 민주화 추세에 있는 오늘의 사회현실 속에서 우리문학이 지니는 폐쇄

적이고 고식적인 문화환경의 개선에 길은 관심과 열띤 주장, 그리고 광범한 제의

를 하고 나섰다. 그것은 이제까지의 우리의 정치현실에서 오는 문학의 창작 및 연

구활동에 대한 제약에서의 탈피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창작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

유가 역설되었다.

즉, 문학은 본질적으로 이상적이요, 낭만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어 현실부정적이

요, 현실비판적인데 이러한 속성을 이해하지 않고 문학의 주제나 소재가 현실, 특

히 정치현실에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이면 이것을 위험시하거나, 나아가서는 용공

시, 또는 이적시하는 편견과 폐풍은 사라져야 한다. 오히려 민중문학의 이념 문제

도 자유롭게 창작한 수 있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지난날처럼 어떤 정치적인 행동집단화라는 성향도 사라질 것이며 또한 그 창작의

예술성도 높아져서, 앞서 문하의 위상에서 말한 바 문학의 다원성과 다양성으로 수

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까지의 국내의 시인이나 작가의 저서나 작품의

금지조치는 전면 해제되어야 하고 그 문학적 평가는 문학인들에 의해서 결정을 볼

것이라는 발제자들 의견에 모두 다 동조하였다.

또한 분단상황 속에 있는 북한문학에 대해서도 우리 문학인들이 그 실상을 접해

야 앞으로 통일문학에 대응할 수가 있으므로 그 입수된 작품의 시장화는 아니라도

지난 80년 초 鮮干 煇, 金允植, 洪起三, 辛相雄과 필자 등이 통일원의 위촉으로 연

구 발표한 바와 같은 북한문학의 지속적인 연구가 행해져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

책을 통일원과 문예진흥원은 마련해야 된다고 참가자 전원이 입을 모았다.

이와 더불어 납북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월북을 하였거나 나아가서는 북한 거주

작가의 작품 중 8·15해방전의 예술성을 갖춘 문학작품들은 전면 해금되어서 우리

문학유산으로 수용 연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李算氷의 (고향)이나, 李泰俊

의 <달밤>이나, 朴泰遠의〈川邊風景〉등이나, 鄭芝溶의〈정지용시집〉이나, 金起林

의 (기상도)는 물론, 白石이나 李庸岳, 吳章煥 등의 시집이나 작품들도 그 시인 ·.

작가들이 해방 후 공산주의자로 변신하였건 말았건 문학유산으로 공개 출판되어 연

구가되고 우리 문학의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모두가 동조할 뿐 아니라

이러한 봉쇄와 금지는 역사 왜곡이라는 차원에서 부당하다는 논리마저 있었다.

다음은 문학의 현행 정책적 지원제도에 대한 비판과 요청인데, 첫째는 그 공평

성과 효율성에 대한 의문으로서 지원제도에 있어 예술단체의 편파적 지원과 운영

비 등의 지원으로 단체를 둘러싼 분규와 관료적 현상마저 빚어내고 있다는 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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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정의 획일성 때문에 출판의 편집개성을 살릴 수가 없다는 점, 그래서 원고료

지원보다 구입지원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그리고 문학의 해외소개나 문하인의 국제교류에 대해서도 다양한 요청과 건의가

나왔는데, 이제까지 몇몇 시인이나 작가의 작품집이 외국서점 한 모퉁이에 놓여 지

는 정도로는 한국 문하에 대한 호기심이나 흥미를 끌기도 어렵거니와 한국 문학의

실상이나 실체를 외국인들에게 이해시킬 수가 없으니, 한국 문학의 전모를 파악한

개괄서가 본격적이며 또 흥미롭게 씌어져서 각국어로 번역되어 각국에 소개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특히 올림픽을 앞두고 외국 참관자들에게 이를 보급할 좋은 기회

이므로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건의였다.

또한 이러한 문학의 번역을 위해서는 그 번역자의 문학적, 어학적 능력이 거론

되었는데, 우리 나라의 일반적 외국어 전공자나 해외문학 전공자로서는 문학의 예

술성을 겸한 외국어 구사력을 획득한다는 것은 무리이므로 이를 위한 번역전문가

의 양성과 외국인 한국 문학연구가의 적극적 지원을 위한 장기적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었고, 또 한편 한국 문학인과 외국작가들의 교류를 위해서는 이제까지

관광여행과 같은 단시일의 해외여행 지원보다 몇 개월 또는 1년 정도의 해외 장기

체제로 그곳의 작가와 친분을 갖게 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수확을 가져올 것이라

는 제안과, 번역출판물의 외국대학 도서관에 대한 꾸준한 기증과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그리고 이색적 제안으로는 한국 문학의 해외소개는 구

미나 선진국 중심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오히려 동남아시아나 태평양국가들과 같은

후진국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는 등의 주목한 만한 발언도 있었다.

끝으로 이러한 문학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결국 문화정책의 입안자나 집행자들

의 문화의식이나 그 견식의 빈약에서 오는 시행착오를 막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을

전문적으로 다를 수 있는 문화부가 신설되어서 모든 예술의 진흥을 합리적이고 효

율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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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술

이 구 열*

〈세 목〉

Ⅰ. 머리말 Ⅳ.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본질

Ⅱ. 작금의 한국미술 상황 Ⅴ. 미술문화와 국민적인 향수의 문제

Ⅲ. 국제화 시대와 민족적 자주성

I. 머리말

이 발표내용은 10월 13일에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있은 분야별 토론회의 발제자

였던 김인환 교수와 박용숙 교수가 미술평론가의 입장에서 각기 검증하고 제기한

문제점들과 자각의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정병관, 이 일, 유근준, 김복영, 윤우학

등 다른 미술평론가들의 질의토론을 거친 바를 중심적으로 정리한 것임을 미리 밝

힌다. 그러나 앞의 토론회 진행을 맡았던 관계로 이 심포지움을 위한 종합적인 발

표를 함에 있어서 나의 견해도 곁들여졌다. 또, 앞의 토론에서는 깊이 논의되지

않았던 남북한의 분단현실의 문제도 약간 포함시켰다.

이 주제 발표에서는 제한된 시간을 감안하여 너무 지나치게 광범위한 논급을 피

하면서 작금의 상황 분석과 전환기의 인식 및 자주성 문제 등에 초점을 두려고 한

다.

*미술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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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작금 의 한 국미 술 상 황

여기서의 검증과 분석은 우리의 시대상황에서 폭넓게 통용되고 있는 `현대미술

의 양상을 주로 전제한 것이다. 이 `대미술'의 개념을 미술계에서는 통상적으로

국제주의적 성향의 새로운 미술형태를 지칭하면서, 그를 활발히 주도하고 있는 서

양화와 조각 계열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전통적인 한국화나 공예, 디자인 분야는

일단 논외가 되었다. 그러나 한국화단 일각의 현대적 비구상, 혹은 고정관념 탈피

작업의 실상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두 발제자가 모두, 우리의 현대미술 양상이 일방적으로 또는 지나

치게 서구 지향과 추종의 형태로 움직여 왔음을 지적하고, 그와 관련하여 상대적

으로 방법과 형상에서의 창조적 자주성이나 자율적 주체성이 결여 내지는 부재했

음을 논점으로 제기하였다. 현대미술, 곧 새로운 서구(미국 포함) 경향의 편승 및

동조, 그리고 그 성립의 우월성 신봉이 1960년대 이후의 한국 현대미술을 주름잡

았다는 사실과, 자주성, 주체성의 미흡실태는 질의토론자들의 대체적인 공감을 사

기는 하였으나, 너무 단정적인 결론은 오히려 앞으로의 다채로운 미술발전을 저해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견해들이 제기되었다.

우리에게서 근대 이후의 신미술 전개는 곧 서구문화의 미술수용이었고, 그 내면

은 불가피하게 서양미술의 흐름 및 현상과 무관할 수가 없었다. 미술의 새로운 실

상과 가능성이 서구에 의해 일깨워지곤 한 것이 어쩔 수 없었던 사실이다. 일제의

강점기 시대에는 그것도 많은 한계를 갖고 있었으나, 해방 후 구미의 새로운 추상

미술 동향이 충격적인 자극을 주던 1960년을 전후해서부터는 진취저인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속한 경향 영합을 나타내며 한국에서의 적극적인 현대미술 추세를 형

성 시켰다. 그것은 1차적인 전환기의 양상이었다. 그 내면에는 무분별한 구미 추

종의 단면이 심하게 나타나기도 했지만, 서구처럼 단계적이고 자연발생적인 기반

이 없던 우리에게서 그런 현상은 결국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

구미에서의 잇따른 추상미술 동향의 변화와 충격은 1970년대와 오늘날에까지도

우리의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행위와 연계되어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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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문턱에 이르러 세계 속의 경제적 -문화적 중진국임이 말해지고, 선진국 대열의

진입 역량이 긍정적으로 논의되는 오늘의 시점에서 그처럼 구미 지향이나 추종실태

가 지속된다면 이는 문제시되어야 할 국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문제의 정체

(正體)결코 간단하게 논의될 수 없게 시대적 필연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지 않고는 올바르게 비판할 수가 없다는 점을 우선 인정해야 할 것이다.

Ⅲ . 국제화시대와 민족적 자주성

근대 이후 우리는 미술은 음악·연극·무용 등의 분야에서와 마찬가지지로, 서

양식을 받아들여 정착시키면서, 깊은 뿌리를 갖고 있는 우리의 전통주의 미술과

새로운 외래문화 수용으로서의 양풍미술이 병존하게 되어 다양한 시대성을 형성 시

켰다. 그 본질적 양면성은 각기 변화와 발전을 보이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

한 내면은 중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양풍미술의 정착과 그 후의 발전적

인 다채로움의 추구가 서구의 맥락과 연계될 수밖에 없었던 이면은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지만, 그렇다고 그 내면의 전부가 서구 추종이나 극단적으로 모방에만 치

우 쳤다고 보는 시각은 냉철한 객관성을 결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예술 창작은 한 작가에게서 비롯된다. 그의 창작행위는 그를 자극한 많은 영향

의 요소를 소화하고 수렴한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 현대미술이 초

기에는 물론 오늘날까지도 대체적으로 서구 지향의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는 지적

이 많은 사람을 공감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다. 거기서 우리 미술로서의 창조적인

주체성과 민족적 심성 발현의 결여 현상을 심각하게 거론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는 작가와 사회가 다같이 금후의 중요 과제로 인식해야 할 문제인 것도

분명 하다.

그렇다면, 오늘날과 같은 개방적인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주체성과 자주성의 한

계를 어디까지 설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인

가, 문화와 예술의 자유로운 자연발생적 창의력을 `민족적'·`한국적'·`주체적'

또는 `자주적'이라는 일단 당연하게 전달되는 말과, 그 말에 합당할 듯한 애매한

형태와 방향으로 지나치게 요구한다는 것은 창의력의 개방성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염두에 두지 않을 자가당착이 될 수도 있다. 또 국가 정책이나 사회가 작

2 77



文化藝術論叢 濟1輯

가들에게 그와 같은 형태나 방향을 강요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강요해서도 안된

다.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전체주의 체제를 환영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일 교수는 토론회에서 만일 국제적 시대성을 무작정 외면하려 든다면 결국 후

진적인 고립주의를 자초하는 것이 될 것이며, 국제적 개방성과 자주적 창조성을

대립개념으로 보려는 편협성은 결과적으로 한국 미술의 다양한 창조적 전개를 저

해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교수는 그간의 우리 실정이 현대미술의 국제적

동질성을 우리의 창조적 특성으로 충분히 자립시키지 못했다는 측면은 인정했다..

정병관 교수도 전통적·민족적 요소와 외래적·국제적 요소가 공존하고 혹은 통

합되는 방향에서만 우리의 미술을 거듭 새롭게 창조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

를 갖고 있었다. 정교수는, 어떤 외래의 강세에 민족적인 저항태도는 가질 수 있

으며,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그런 면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대단히 큰 논점이면서 동시에 대응처방이 극히 어려움을 내포하는 것이다. 다른 토

론 참가자들도 예술의 순수한 사회적 고유기능과 역할이 있는 것인 만큼 `자주성'

등의 말이 자연스런 흐름을 막는 개념으로 주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고, 문

제는 `질'에 귀착되는 것이라는 견해에 대체적으로 동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적 ·`자주적' 등의 개념은 명세된 어떤 틀을 전제한

것이 아닌 한 창작자의 정신과 자세가 그 방향과 자율적 의식을 수반할 때 세계

속의 한국미술의 자주적 특질이 한층 분명하게 구현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희망

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가치라고 생각된다. 한국인의 생리적·체질적

미의식이 표출되고 내재하는 한국미술의 창조적 발전 지향이 자부심으로 구현되어

야 한다는 것은 역설할 만한 본질론이다.

Ⅳ .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본질

토론회에서 발제자 박용숙 교수는 예술과 사회현실의 상관관계를 중요시하면서

80년대에 접어들어 우리 미술계 일각에서 적극적으로 태동된 참여미술 (통칭

민중미술' )의 존재를 그간의 일방적 서구 지향과 대립적인 자주성으로 긍정되어

야 하며, 일찍이 유례가 없는 자생적 의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박교수는 실제의 그 표현 형태에 있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음을 인정하였고,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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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민주·민중의 의식을 표방한 방법과 기법에서 예술적 본질과의 조화가 결여된

면이 많은 사실을 수긍하였다. 너무 정치적인 도식화로 흐르고 있고, 사회적 현실

문제에서 즉흥적인 선동성에 치우치는 측면 등은 예술작업으로서의 성립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렇더라도 일단은 표현의 자유와 의식의 작업으로 그

움직임도 수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나 자신도 그러한 대국적 견지에 근본적

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다.

한편, 토론에서 정병관 교수는 박교수의 민중미술 자생론'에 이의를 제기하면

서, 6O년대의 프랑스 신구상(新具象) 운동에서 보는 일단의 청년작가들의 정치적·

사회적 고발 사례와 80년대에 와서의 독일 신표현주의의 사회비판적 성향 등을

예로 들었다. 또 정교수는 민중미술'로 말해지는 것의 전부가 사회적 비판을 추

구하는 것만은 아닐 것이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에서, 그에 대해서

지나치게 위험시하거나 공박할 게 아니라 작금의 정치적 민주화 지향과 부합되게

표현의 자유'로 용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다른 토론자들도 앞으로 우리 미술의 다양한 발전을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선

별적으로 제재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다만 우리의 현실

적 상황과 자유민주주의 국시(國是)에서 벗어난 극단적인 좌경의식의 성격을 갖는

미술행위까지도 무제한으로 허용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모두들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 한 토론 참가자는 일부 민중미술 표방자는 우리의 체제 현실에 대한 도전

적인 정치미술을 지향하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은 참다운 예술작업으로 보기는 곤

란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민중미술'에 대한 논란과 관점은 그 당사자들의 진정한 예술자세의 회복과

주제 소화의 방법적·기법적 해결 여부에 관련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경향

도 표현의 자유의 일환 속에서 순수미술 부정의 대립적 위치나 흑백논리의 일방적

가치관념만을 내세우지 말아야 하나의 긍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민족적 현실을 직시하는 미술도 민중미술의 테두리에서 시도되는

일이 있음을 보고 있다. 남북분단의 비극적 현실과 통일의 염원을 주제 삼으려는

미술행위는 사회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체제비판 성향의 민중미술 태도와는 별개로

우리 모두의 절실함을 작품에 담으려는 역사의식의 소산으로 말할 수 있다. 그 동

안 그러한 미술작품의 엄숙한 추구자가 별로 없었다는 실정이 오히려 이상하고 미

술가들의 전반적인 민족적 현실의식 부재를 말해 준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같은

국토분단의 아픔을 안고 있는 서독에서는 진작부터 그 문제를 여러 형태로 표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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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고 한 많은 미술가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볼 때, 우리에게서도 그러한 미술행위

의 의미는 그야말로 자생적'으로 보아져야 한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정치

찍 이데올로기의 개입성 등 한계의 문제가 있으며 다만 그 주체성 자체는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와 아울러 정부 당국이나 사회의 연구기

관에서 북한 미술의 실태 파악과 분석적인 연구를 할 필요성, 그리고 그간 문학 분

야에서만 주로 제기되고 있는 월북 작가와 그들의 월북 이전의 순수작품 문제가 미

술분야에서도 해당되고 있다는 면을 어떻게든 전향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과제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여러 면에서 역량을 발전시키고 있는

남한의 자신감으로 접근될 수 있다고 보아진다,

V . 미술문화의 국민적인 향수의 문제

기적의 현실로 산업경제의 발전이 이룩되고 있고, 상상도 할 수 없던 국제올림

픽 까지도 개최하게된 한국인의 자부심은, 정치적 민주화의 가능성도 눈앞에 다가

오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획기적인 역사적 전환기를 실감케 하고 있다. 그와 함께

문화예술의 국민적인 향수와 삶의 환경의 선진화가 요구되고 있다. 앞에서 거론한

탈 서구지향과 자주성 문제는 창작자인 미술가들의 자율적인 것에 귀착되지만, 그

를 생활 속에 받아들이고 삶의 기쁨으로 여기게 하는 전국적인 보급·확대는 국가

적인 시책과 정부 당국의 노력을 1차적인 책임으로 말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미술의 서울 집중의 현상은 전체 국민의 입장에서 타개되어야 하고, 지방과 지역

적인 활성화가 균형 있게 촉진되게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실시하게 될 지방자치제의 확립이 미술을 포함한 문화예술 전반의 지

역적 활기를 위해서도 하나의 전환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되지만, 현 단계에서 낙

관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중앙이건 어느 지역이건 관계당국과 국정책임자 및

실무자들의 문화예술 시책의 올바른 인식 및 확신이 향상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

대미술관이 서울권에 오직 하나 국립으로 신축되었으나, 시설만 클 뿐 다양한 계

층의 관객을 위한 수집·진열작품의 내용은 빈약하기 짝이 없고, 그 기능체계와

교통불편 등의 문제가 방임돼 있는 실정이다. 제 2의 대도시인 부산을 비롯한 전

국 주요도시에 현대미술관 계획이나 조만 간의 가능성이 정부의 정책적 계획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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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들어 있지 않은 것 같다. 전체 국민과 미술이 만나는 공신력 있고 제도적인

장소로서의 현대 미술관의 긴요성이 아직 중요시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앞의 문제의 원인으로는 물론 국가재원을 먼저 들 수 있겠으나, 모든 선결여건

을 갖추어야 한다는 경직된 사고방식에 더 근본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막대한

건립예산이 소요되는 건물신축부터 정치적 전시효과를 우선시키려는 정책자의 사

고가 무엇보다도 문제이다. 미술관의 성립은 전문적으로 선택한 콜렉션 확보와 효

과적인 전시, 그리고 미술계의 다양한 움직임과의 밀접한 관계가 우선적인 요건이

다. 가령, 프랑스의 어느 지방 도시의 미술관은 낡은 보세창고를 내부적으로 개조

한 시설로 건물을 해결하고, 적절히 수집하고 혹은 개인소장품을 일시적으로 대여

받은 역사적 가치의 미술품과 객관적 평가의 좋은 현대작품들을 분위기 있게 진열

하여 시민들의 발길을 유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한 사례는 부강한 다른 선진국

에서조차도 많이 목격되는 미술관 해결의 한 방식이다.

해결을 어렵게만 생각하는 사고부터가 문제다. 지방도시에 정상적 기능의 미술

관이 있어야 서울에서만 있어온 어떤 특별전시나 국제적인 미술전이 그대로 유치

될 수 있는 것이고, 국내의 여러 미술관의 소장품 교환전시 등이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또 그래야 지방민들도 손쉽게 여러 형태의 차원 높은 미술을 접

할 수가 있는 것이며, 미술문화의 전국적 향수가 촉진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부유한 특정계층의 즐김 이 나 전유물이 되는 미술이라면 전체 국민생환과는 무관한

것이다. 미술과 사회와의 관계는 이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에 속한다.

결론적으로, 작금의 우리 미술상황을 검증하고, 각계의 여러 발전적 변동과 더

불어 도약의 전환기로 인식함에 있어서, 서구지향의 극복과 창조적 자주성의 실

현,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국민적 미술문화 향수의 권리 등은 앞으로의 한국미술

의 참다운 다양한 발전과 수용을 위하여 다같이 다짐되어야 할 포괄적인 문제이

다. 분명한 인식의 실천적인 노력은 바로 개선과 정상적 발전의 시작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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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악

이 상 만*

〈세 목〉

Ⅰ. 머리말 Ⅲ. 맺음말

Ⅱ. 우리 음악의 문제점들

I. 머리말

한국음악에 있어서 전환기라고 하면 일차적으로 서양음악이 도입되어 한국음악

계의 판도를 바꾸어 놓은 1세기 이전을 기점으로 삼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

심포지움에서 언급되는 전환기라는 의미는 음악사적 측면보다도 최근 사회 . 정치

상황의 변화에 따른 문화예술계의 새로운 방향모색이라는 과제가 담긴 것 같다.

어떻든 현재의 상황을 기점으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한국음악 발전을 논하고자

할 때는 지난 1세기 동안의 흐름을 반성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래야만 미래의

한국음악 발전을 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지난 1세기를 돌아볼 때, 한국음악은 너무나 서양음악 일변도였다. 일반

적으로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 문화산업분야의 확산은 그 나라의 국가공동체가 필

요로 하는 욕구에 합치되는 내부적이고 자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정 내지

체질과는 맞지 않는 문화적 산물들이 통제 없이 대량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음악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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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개발도상국가에서 문화예술분야에 관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가장 심

각하게 논의되는 문제가 문화적 정체성 i dent i ty이었다.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든

사회주의 국가든 이러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때,

우리도 여러 문화적 현상을 이러한 시각에서 재정립해본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II. 우리 음악의 문제점들

일반적으로 문화정책을 언급할 때는 조정과 기회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

될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국가지원의 목적과 한계,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균

형문제, 국가(정부차원이 아님)의 선택에 있어서 타당성의 문제 등이 주로 다루어

져야 할 문제들이라고 본다. 이러한 국가의 문화예술정책은 국가지원 없이 지탱하

기 어려운 문화예술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항시 신중을 기해

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음악분야에서도 오늘 이 자리를 빌어 한국음악이 나아

가야 할 몇 가지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우선, 우리 사회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다원적인 음악문화를 형성해야 할 것이고, 민족문화의 고유

성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채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대중음악을 소화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견제해야 하며, 나아가 음악계의 내적 구조에서도 탈집중화를 서둘러 음악

문화의 민주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와 더불어 한국음악계가 안고 있는 기본적

인 문제점들도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음악정책 부재의 탈피, 음악환경과 시

설의 개선, 창조적 예술가의 자기향상과 민족적 정체성의 보호, 음악의 사회적 영

향력 확보 등을 기본적인 과제들로 들 수 있다.

음악계의 이러한 산적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향제시의 하나로, 지난 14일 토

론회에서 발표한 이건용 교수의 발제내용을 소개한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국내적

으로 6월을 기점으로 권위주의적 통치가 한계에 다다랐고, 국제적으로 세계질서

가 다원적 구조로 변화됨에 따라 제반분야가 인간화·민주화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외부상황과 연관해서 음악분야에서도 극복되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는 음악의 권위주의적 성향인데, 서양의 고전음악은 타음악에 대한 우월성

을 강요해서 쉽게 범접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는 위의 특성의 다른 측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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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음악의 제 1세계 지향성을 들고 있다. 수많은 민족들의 고유음악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서양음악 기준에 의해 음악적 감수성이 교정되어 비서구

지역의 음악자체가 종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는 이러한 종속성의 미화논

리로서 국제주의 경향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엄격한 의미에서 보

면 국제주의는 모든 나라 음악을 등등하게 대우해주는 것이 아니라 서양음악의 국

제화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음악 상호간의 폐쇄성, 현실에의 비참여적

태도 등이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들은 외부상황의 변화와 아울러 새로운 정립이 요

구된다. 이는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획일주의에서 다원주의로, 폐쇄에서 개방

으로, 추종에서 자주의 방향으로 극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극복은 새삼스러운 추구가 아니라 왜곡된 보습을 본래의 취지로 되돌리는 노

력이라고 했다. 말하자면 음악본래의 기능에 맞추어 공동체 구성원의 삶을 올바르

게 신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동체와 유리된 음악자체의 고유의 논리, 고

유의 체계, 고유의 생리와 동력은 포기해야 하며 이러한 자기부정을 통해 스스로_

를 승화시켜 공동체와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야만 진정한 음악의 존립근거를 마

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근거하여 본다면 또 한사람의 발제자인 한상우 교수의 발제내용

중 세계가 하나가 되고 있어 음악도 동·서양음악의 결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표현은 이건용 교수의 주장과는 다소 입장과 시각이 상이한 것이다. 그러

나 그는 서양음악을 무조건 수용했어야 했던 우리 현실에서 볼 때 서양음악 수용에

있어서 음악자체와 기법을 분리할 필요가 있으며. 서양음악의 기법을 수용하되 우

리의 정서를 담을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신, 우리의 얼을 이

해해야 된다고 주장하여 역시 문화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강조하였다.

전통음악의 재창조를 위해서는 우리 나라 사람들의 공감을 살 수 있어야 하고 대

중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에서는 두 발제자가 공통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

이다.

또한 팝송문화는 서양문화의 본질이 아니며, 팝송문화를 즐기는 청소년들에게는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 음악이 공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전

통음악의 형태자체로서는 현대인을 감동시킬 수 없으며, 전통음악의 보존과 창조

적 계승은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예술의 본질문제, 예술의 순수성과 정

신적 차원의 문제, 공동체 전체가 향유하는 문제 등 아직도 많은 논의의 여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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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겨두고 있다. 이러한 두 분의 발제를 바탕으로 국악과 양악과의 관계, 제 3의 음

악 창조 가능성, 대중음악과 순수음악의 접근, 음악을 통한 공동체와의 올바른 관

계정립, 음악전문인과 대중간의 갈등극복, 팝송시대에 맞는 우리 음악의 공급, 음

악의 서양추종탈피, 서양음악의 토착화, 음악의 다원화와 민주화문제, 구체적인

표현기법개발, 음악창작 지원, 음악교육의 과제, 환경개선, 예술정책 문제 등이 논

의되었으며, 특히 전파매체의 음악보급문제와 관련하여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전담

할 새로운 방송채널을 확보하는 문제도 언급되었다. 그리고 교육과 연결되는 전문

음악인 취업문제, 복지의 한 분야로서 음악예술의 향수문제, 음악환경을 육성하는

음악 행정관리 및 인력양성 문제 등도 논의되었다. 전환기에 있어서 음악을 인식

하는 새로운 의식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데도 의견일치를

보았다. 이제 음악이 음악 전문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 속에서의 문화

라는 인식을 오늘날과 같은 전환기에 새롭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Ⅲ . 맺음말

끝으로, 결론적인 제언을 첨언하고자 한다. 예술이 제 1세계의 추종에서 벗어나

고 공동체 속에서의 예술로 탈바꿈되기 위해서는 그 근원적인 사고가 전환되어야

한다. 즉 국가를 중심으로 한 사회문화계획이 경제계획과 상대적인 대칭성을 가지

며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과거 우리의 문화정책이 얼마나 유명무실한가

하는 것은 정부예산만 보더라도 단적으로 증명될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전제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정립되고 그것을 포괄적인 국가정

책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문화부의 독립은 말할 것도 없고, 교육, 과

학, 체신, 체육, 보사, 교통, 지방정부와의 밀접한 관련을 맺고 경제계획과 대칭

을 이루게 하여 최소한 문화 부총리 정도로 차원을 높여야 한다, 이것은 문화를 관

료에 예속화시킨다고 하는 개념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문화분야의 통합과 전문

적 정책수립이 현 한국의 실정으로는 절대적으로 요망되기 때문이다. 이웃 일본은

새 내각이 들어서면서 문화국가건설을 주창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도 미래

세계에 있어서 우리 민족의 번영과 국가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이를 심각하게 논의

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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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극

이 태 주*

〈세 목〉

Ⅰ. 머리말 Ⅲ. 문화정책 및 지원제도

Ⅱ. 전환기의 문제 Ⅳ. 연극계의 문제

Ⅰ . 머리말

전환기의 한국연극'을 주제로 해서 유민영(단국대) 교수와 김문환(서울대) 교수

가 발제를 했으며, 이를 토대로 해서 김우옥(서울예전 교수, 연출가), 서연호(고려

대 교수), 임영웅(연출가), 윤조병 (극작가), 김석만(연출가)씨 등이 본인의 사회

로 토론회를 가졌다. 발제논문과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1) 전환기란 무엇인가?

2) 표현의 자유와 공연심의

3) 연극계에 있어서 민주화는 무엇인가?

4) 연극지원정책 및 제도의 개선

5) 서울연극제

6) 전환기의 연극협회

7) 연극인의 의식개혁

*단국대 영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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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연극인의 신분 및 생활보장

9) 창작희곡의 진흥책

l0) 연극공연의 다양화 추구

11) 연극교육과 우수연극인 확보

12) 연극계의 극단구조 개편

13) 연극의 전문화, 직업화, 기업화

14) 연극공간확대와 관립, 시·도립, 기업후원의 극단 설립문제

15) 연극의 기획과 홍보선전, 그리고 관객조직과 매표의 합리화와 효율화

16) 연극인의 자율성과 책임성

17) 통치자의 문화의식

18) 기성극단과 아마츄어극단 활동과의 연계문제

19) 초·중·고교에서의 연극교육

20) 지방연극확산을 통한 지역 문화운동

21) 연극제작금고 설치

22) 문화정책 개발과 연구발전계획

23) 국제교류의 실질화와 활성화

24) 민중분화와 통일문화로서의 연극의 역할

25) 연극의 미래, 그리고 문화통합체로서의 비젼

이상 주제상의 여러 항목을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해 보면, 전환기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1), 2), 3), 24), 25)의 문제가 되며, 연극계 내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8), 20)의 문제가 되며, 문화

정책 및 지원제도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4), 14), 17),19), 21), 22), 23)등

의 문제가 된다.

II. 전환기의 문제

전환기의 문제에서 우선 다루어진 것은 전환기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었다.

김문환 교수는 전환기에 대해서 6·29선언 이후의 변화를 예측하면서 학문과 예

술의 자유를 전적으로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으며, 이러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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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연극분야에 적용해 보면,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이다.

라고 말했다.

유민영 교수는 전환기 문제를 한국연극사의 배경에서 재검토하면서 이 문제를

창작극의 침체현상과 연관시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우선 천대와 규제의 틀을 완전히 제거하는 일이다. 그동안 실제적으로 또는 심

리적으로 연극활동을 위축시켰던 일제 잔재인 검열제도의 완전철폐를 제안하고 싶

다. 근대극 80년 동안에 뛰어난 극작가가 탄생 못한 가장 큰 원인으로서 검열제도

를 들 수 있다. 그 가까운 바로서 柳致眞을 꼽을 수 있다. 그가 훌륭한 출발을 보

였음에도 더 이상 심화되지 못했던 것도 순전히 일제 탄압 때문이었다. 비슷한 경

우로는 프랑코 독재 40년 동안 스페인에서 좋은 극작가가 탄생하지 않은 예에서

도 찾아 볼 수 있다. 70년대 중반 이후 연극제를 통해 창작극 활성화를 꾀하여

왔지만, 양적으로만 팽창할 뿐, 질적인 향상은 매우 더딘 상태이다. 극작가들이

극예술의 활로를 열어 주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연극제가 우리 연극

의 발전에 별 도움을 못 주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완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극작가들의 의식도 일대전환을 할 때가 되

었다. 일본 강점기 하에서 희곡전통이 확립되었기 때문에 극작가들은 부정적 현

실묘사를 제 1의 목표로 삼아왔다. 우리 극작가들은 처음부터 경직화된 것이다.

따라서 작품은 메시지만을 전하려 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러한 태도가 나쁜 사회

에서는 기여한 것이 사실이지만, 사회가 다기다양화한 오늘에 와서는 어렵게 되었

다. 특히 민주화가 완성되어 가는 오늘날, 대중이 그러한 지사풍(志士風)의 계몽적

작품에 눈을 돌릴 것 같지가 않다. 이제야말로 우리 연극이 사회의 기록자에서

벗어나 예술로서 입지 할 때가 되었다.

임영웅씨는 전환기에 대해서 경제적 성장의 결과로 문화예술에 대한 새로운 욕

구가 창출되고 있는데, 이런 뜻으로 전환기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고 했다.

우리의 현대를 연극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의 현대가 무

엇인가 하는 문제 이상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시대가 어떤 전환기에 처해 있

을 때, 연극표현에 있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전환기에 놓인 우리 사회와 그 인

간을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그 표현이 예술적인 표현일

때 그것은 완전히 자유로워야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현대는 전환기에 놓여있는 만큼, 전환기의 특성이 보여주는 복잡하고 불

투명하고 혼란 되어 있는 시대상은, 다양하고도 자유로운 예술적 표현이 전제되지

288



전환기의 한국문화예술

않고서는 그 전체상이 부각될 수도 없거니와 이 시대가 가야 하는 뚜렷한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할 수도 없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연극이 객관적 관찰의 눈'을

보유하고자 하는 근원적 욕구의 발로이다. 연극의 객관적 눈'은 사회와 인간의

현실을 비판하고 개조할 수 있는 사회적 기능, 즉 구제기능이요 정화기능인 것

이다.

또한 연극은 인간으로 하여금 더 많은 객관적 지식과 고양된 자아의식을 갖도록

도와주는 예술형식이기 때문에, 연극의 자주성은 보장되어야 하고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공연법은 모름지기 예술적 공연활동의 보호와 육성에 그

주안점이 놓여야 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공연법의 일부 내용 가운데는 자유로

운 공연활동을 저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조항이 있으니 공연법 개정을

통한 검열제도의 전면폐지를 연극인들은 주장하게 된 것이다(제 11회 서울연극

제 심포지움 「표현의 자유—그 이상과, 한계」, 1987년 8월 24일 한국연극협회

주최).

결국 우리는 문예진흥의 정신을 표명하고 있는 〈문예진흥선언〉의 다음과 같은

약속을 이행하는 어떤 전환을 촉구한다.

우리는 조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영광된 겨레의 내일을 위하여 가치의식과 사

관을 바로잡고, 표현의 자유와 문화의 자주성을 누리며, 곳곳마다 문화의 전당을

세워 겨레가 함께 예술을 즐기도록 한다.'

전환기의 모색은 권위주의의 청산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김문환 교수의 말을

인용해 보자. 권위주의의 청산이라는 말은 현정부의 변모노력에서 인용한 말로서,

권위주의의 의미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차단하고,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국가주

의와 밀접한 것이다. 이를테면 정권이익을 앞세우는 것을 뜻한다. 표현자유의 확

대는 곧 권위주의의 청산이며, 억압을 척결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연극계에 있

어서의 권위주의의 요소로는 1) 정부와 연극계와의 위상문제, 2) 연극제 참가에

대한 제한, 3) 연극협회 내에 있어서의 무소속회원들의 권리박탈, 4) 극단운영에

있어서 작품선택 및 창작과정에서 노출되는 권위주의적 독단 등의 사례를 지적할

수 있다. 즉, 모든 연극인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연극의 민주화가 이룩되지 않

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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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문화정책 및 지원제도

문화정책과 연극지원제도의 개발과 개선에 관한 집약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리를 고수해야 한다.

2) 지방국립극장을 위시하여, 시·도에 관립극장을 세우고, 기업이 후원하는 전

문극단을 설립해서 연극공간의 확대를 도보해야 하며 지방문화 육성의 구심점이

되는 동시에 이를 토대로 해서 연극의 직업화 및 기업화가 이룩되어야 한다.

3) 전문연극인의 교육과 육성은 시급하다. 지방대학과 중앙에 더 많은 연극과가

설치되어 전문인력을 육성해야 하며, 이들 인력이 새로 설립되는 극단과 기성극단

에 유입되어 연극의 질적 향상과 인력 수급의 기틀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술행정가 교육, 전문인력교육의 프로그램이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개발되

어야 할 것이다.

4) 연극제는 경연제도에서 축제형식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그 운영개선이 이룩

되어야 한다.

5) 창작희곡 개발을 위한 극작가 지원과 공연단체의 공연 및 극장시설에 대한

지원이 이원화되어야 한다. 특히, 극작가 지원제도에 있어서는 〈창작뱅크〉제도를

도입해서 극작가를 육성해야 하며, 〈드라마트르그〉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극작가

의 현장교육 및 희곡작품과 공연무대와의 상호협조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바람직하

다.

6) 국제교류를 위한 과감하고도 실질적인 지원제도가 이룩되어야 한다. (극단의

해외공연 지원 등)

7) 지원의 폭을 확대해서 연극전문분야 중 학술활동, 평론, 학술지, 워크샵 등

도 지원해야 한다.

8) 문공부, 문예진흥원, 예총, 그리고 일반문화단체 간의 위상 재정립이 필요하

다. 본래 문예진흥원은 정부와 문예단체 간의 교통역할을 담당하고 지원기금을 관

리해서 예술인과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따라서 문예진흥원

은 그 독자성과 자율성을 확보해서 관 주도 문화를 민간주도 문화로 육성하는 데 더

욱 더 진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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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옥 교수는 과연 정부가 연극진흥에 대한 일관된 문화정책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다. 대체로 보면 행사 위주로 진행하고 있어 근시안적인 측면을 벗

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야 연극이 발전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했다.

임영웅씨는 연극제는 운영방안을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창작극 지원이 곧 연

극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창작극 지원을 위해서는 작품뱅크를 만들고,

공연에 대해서는 연극의 성과를 기초로 해서 우수한 공연을 지원하도록 하는 창

구를 마련해야 한다. 연극분야의 지원 사업도 확대해야 한다. 연극제나 연극인 해

외연수 지원은 연극발전에 보이지 않는 공헌을 했다고 본다. 앞으로는 지원부분을

확대하여 아마츄어 연극, 직장연극, 대학연극에도 지원이 되어야 하고, 극장·공

연장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극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대 기

술자들의 기술개발이 필요하므로 이들이 직업으로서 정착될 수 있는 환경조성에도

힘써야 한다'고 했다.

김문환 교수는 무엇보다도 문화개념이 전환되어야 한다. 문화라는 것이 무형

적이고 정신적인 것임에도 유형적인 것으로 생각하여, 대형문화 공간을 가져야 문

화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화를 전시나 행사 등 단순히 형식적인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문화공간의 기능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채울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며,

그 내용이 프로그램, 사람, 기술임을 명심해야 한다 고 했다.

서연호 교수는 앞으로 예총, 공윤, 연극협회 등의 경상비는 국고에서 지원받

도록 전환해야 한다. 국민들로부터 문예진흥기금을 모금하여 스스로 운영해야 할

문예단체의 경상비에 지출한다면 모금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본다. 문예진흥 지

원금은 앞으로 「실링」제도를 도입하여 진흥원이 예산집행의 자율성을 가져야 하

며, 지원제도는 사후 심의제도에 근거한 보상형식으로 지원체제를 전환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윤조병씨는 연극제만 보더라도 연간 25편 정도가 신청되고, 10년이면 200편

이 넘는다. 우선 양적으로 성장했으나, 질적인 성과는 이것이 지속되어 발판이 되

어야 가능할 것이다'라는 의견이었다.

공연장 확대방안의 하나로서 현재 서울의 대형신축건물 건축비 l%의 예술작품

용 예산을 조형예술작품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공연장확보 및 예술창작기금 등으

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의 폭을 넓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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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연극계의 문제

연극인의 예술적 주체성, 자율성, 그리고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참석자들은 자

기반성적인 입장에서 냉엄한 비판을 시도했다.

유민영 교수는 발제논문에서 우리 연극은 흥미와 새로운 감각을 쫓는 현대인들

의 예술감상취향에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안되므로 새로운 극술(劇術)을

개발해야 될 것만 같다. 그 점에서 나는 연극의 다양화를 제창하면서 연극, 음악,

무용, 미술,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뮤지컬이나 총체연극도 발전시킬 필

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략) 극단이 난립함으로써 연극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 일

은 또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가뜩이나 영세하고, 실력 없는 연극인들이 핵

분열을 함으로써 조악한 작품이 양산되는 결과도 빚었다. 따라서 성격이 애매한

군소극단들이 많으므로 전면 재개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고 말했다.

김석만씨는 나는 연극이 어떻게 잘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바로 연극의 본질

과 관련된 것으로 보며, 연극의 최종형태가 공연으로 드러나게 되므로 극장, 희

곡, 관객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 또한 오늘날의 시대상황은 제도권

연극과 비제도권 연극으로 나뉘는데, 후자에 있어서는 민속극의 실험이라든가 마

당극에 대한 실험 등으로 예술적 가치와 역할이 크다고 본다 는 견해였다.

임영웅씨는 연극문제는 한마디로 연극인 자신의 문제라고 본다. 시정되어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제도나 외부여건에 그 책임을 걸고넘어지는 것은 책임

회피이다. 진정 바람직한 연극을 우리 연극인이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연극인 스

스로 자신에게 의문을 던져야 한다. 유민영 교수의 발표와는 달리 연극계를 비관

적으로 보지는 않는다. (유민영 교수는 연극인의 예술인식의 전환이 없고, 문화정

책의 전환이 없는 상태에서는 비관적이라고 말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문화예

술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연극인은 좀더 대비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레저산업이 연극을 위협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비관적이며, 연극을 직

업적으로 할 경우에 수입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라는 면에서도 비관적이며, 사

회기능에 있어서도 생활화되지 못한 의미에서 비관적'이라고 했다.) 이상적인 연

극환경이란 외국에서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연극이 활성화될 기미가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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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극이 외적으로 상당히 활발해졌고, 애쓰는 사람도 많다. 또한 연극에 대한

사회인식도 호전되고 있다.

지나치게 흥행에만 치중하는 저질 상업연극은 연극의 생명을 고갈시키고, 연극

의 건전한 발전을 방해하며, 연극의 예술성을 파괴한다. 따라서 건전한 의미에서

소극장운동을 새롭게 제창하지 않을 수 없다. 소극장 연극은 소집단에 의한 독자

적인 미의식과 그 집단 고유의 연극형식, 그리고 기성적 연극에 대한 비평적 대결

의식 등을 제시하고 이를 고양시키는 실험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독창적 연극이다.

그러기 때문에 소극장 연극은 극작술에 있어서나, 집단창조방법에 있어서나, 연기

술에 있어서나, 연극에 대한 개념파악에 있어서 대극장 중심의 기성연극과는 전

혀 다른 새로운 연극의 지평(地平)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 세계 각국에서 소집단

에 의한 소극장 연극을 보호 육성하는 일에 문화정책상의 특별한 배려를 기울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소극장 연극이 한 나라 연극발전의 동인(動因)이 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 연극이 곧 앞으로 21세기에 전개될 연극

의 미래상이 되기 때문이다.

80년대 우리 연극은 우리의 전통극의 유산을 현대극 속에 융합시켜 우리의 정

신적 심층을 비춰보고, 나아가 우리가 사는 시대의 의미를 캐보려는 노력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올린 시기라 할 수 있다. 21세기의 문화적 발전을 기약하며, 통일

문화가 성취되고 개화되는 가슴 설레이는 감동을 예상하면서, 우리는 연극이 예술

창조면에서 문제의식이 내포된 문제극을 창조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우리가 창조하는 연극은 적어도 그 연극 속에 표현된 사회나 국가에, 그리고 역

사와 인간에 대한 지식과 정보, 인간의 사상과 생활태도, 사회적 사건, 사회적 관

습, 그리고 모랄 등에 관해서 시대를 입증하고 선도하는 유익한 행위가 되어야 한

다. 그 같은 행위를 위한 연극의식의 전환과 예술적 창조의 전환이 앞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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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용

안 제 승*

〈세 목〉

Ⅰ. 문제의 제기 2. 무용 외적인 제문제

Ⅱ. 본 론 Ⅲ. 결 론

1.무용 내적인 제문제

I. 문제의 제기

주제의 핵심으로 제시된 전환기'에 관한 개념정의가 어느 선까지 확대·수용 .

되는가에 따라서, 방향 모색의 영역도, 접근해 들어가야 할 대상의 범위도 스스로

조건 지워진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사리를 가름코자 할 때엔,

어차피 예술의 주체성이라고 해야 할까, 철학적 내재성이라고 해야 할까, 창작기

반의 성립과 설정의 동인적 계기란 현실성과의 단절 위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예술가도 그러한 현실 속에서 삶을 영위해 가는 개채적 생명체인 까

닭에, 그의 원·불원을 막론하고 세류에 등을 돌릴 수 없고, 자아와 환경의 대치

는 문제의식을 유발하며, 그 문제의식은 곧바로 예술품의 주제 안으로 여과된다

고 생각할 때, 전기한 전환기의 새삼스러운 강조가 갖는 의의는, 혹종의 목적

의식, 사명의식의 재다짐' 혹은 재점검' 이상을 넘어설 수 없다고 생각되기도

한다.

*경회대 무용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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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격동의 세기'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만큼 급변하는 작금의 세류가 이러한

새삼스러움을 강조하는 동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외면할 의도는 없으나, 이러한

환경의 변인(變因)은 이를 수용하는 예술가 개개인의 주관적 자율에서 그 의의와

가치가 가름되어야 할 뿐 타의에 의한 규제나 강요가 뒤따를 수는 없다고 생각

된다.

한편 미래지향적 방법론의 모색도 오늘을 떠나 추구될 수 없는 것이라면, 오늘

을 보는 시각 위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의 향방이 곧 내일의 설계를 위한 돌파구의

소재를 암시해주는 것일 뿐, 어떤 절대적 기준치가 마련될 수도 없고, 또 마련

되어서도 아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이번 분임토의에 참가한 발제자나 토론

참가자 여러분도 이런 관점 아래서 각자의 소신을 피력하였다.

여기서 수렴된 토의대상은 아래와 같다.

1) 무용예술의 순수성 문제

2) 예술의 주체성과 주체의식 보색에 관한 -문제

3) 전통의 수용과 계승에 관한 제문제

4) 극무용의 파행적 창작성향의 문제

5) 예술적 실재성과 현실적 실재성의 문제

6) 거동언어(무용)가 형상언어(문학) 및 유절언어(음악)에 예속되는 문제

7) 전근대적 1인 아성의 고질화 문제

8) 대중성의 결여 문제

9) 대한민국무용제의 운영개선 문제와 시상제도의 문제

10) 콘서바토리 Conservatoire와 학파체제 Académie Syséme의 분립문제

11) 무용교육이 체육에 예속화되는 문제

12) 창작무용가와 교수무용가의 병립문제

13) 해외 정보수집의 활성화와 해외 PR의 적극화 문제

14) 평론 및 보도지체의 순기능과 역기능

15) 소위 현장무용'으로 호칭되는 마당놀이 무용'의 재정립 문제

16) 시국무용'· 전위무용'· 비인간화 무용'의 수용문제

그러나 장시간에 걸쳐 논의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룬다는 것은 지면과 시간의

제약 때문에 자칫 나열식 문제 제시에 끝나 버릴 우려가 있고 유사 영역과의 중복

295



文化藝術論叢 濟1輯

이 예견되는 까닭에,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몇몇 사항만을

발췌하여 서로의 연관성을 배려해 가며 논술해 보고자 한다.

II.본 론

논의된 대상의 다변적 유형에도 불구하고 이를 크게 분류한다면, 하나는 무용계

가 안고 있는 취약이요 헛점이어서 그 해결의 열쇠가 끝내 무용가에게 부과되는

과제이고, 다른 하나는 무용 외적인 환경이고 상황이어서 사회의 공감이나 지지

없이는 결코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수 없는 과제들이다.

1. 무용 내적 인 제 문제

토의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제기된 것은 무용예술의 순수성과 대중성에

관한 개념정의의 문제였다. 순수성이 고답'의 대명사가 되어서도 아니 되겠지만,

그렇다고 대중성이란 것이 수용자의 말초신경이나 자극하려는 충동'의 의미가 될

수는 더욱 없는 일이다. 그러나 관객의 호응도 랄까, 관심도가 점차 시들어가고,

그래서 각종 무용공연이 무용인 서로간의 상부상조하는 미덕에 힘입어 객석을 메

꾸어 가야 한다는 집안굿'의 신세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오늘의 현실을 직

시하면서, 관객과의 보다 폭넓은 예술적 대화의 가능성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차원

에서의 대중성'으로 용해하려고 한다면, 마땅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과

제가 그 속에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흔히 관객들은 무용이 갖는 난해성을 지적한다. 이에 대해서 상당수의 무용가들

은 거동언어에 익숙하지 못한 체험의 미흡' 탓이고, 적극적 참여의 표상일 수 있

는 자해욕구(自解慾求)의 결여' 때문이라고 풀이한다.

극히 상징적인 표현이 되겠지만, 예술에는 언제나 주체와 객체(관조하는 것과

관조되는 것)와의 쌍무적 대치관계 위에서만 존재의 의의가 부여된다. 부연한다

면 예술품이 가지고 있는 것과, 사람들이 작품에다 기대하는 것들이, 그래서 작

품이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것과, 이를 위하여 작품 안에 주입되어지는 것들이,

서로 비교되는 과정에서 의식과의 대화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서로의 의사소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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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질 수 없는 예술품은 스스로 존재가치를 포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인류가 언어라는 약속가치와 이를 표기할 수 있는 문자를 창제해 낸 그 순간부터,

가장 직선적일 수 있고 가장 직각적 일 수 있는 표현매체로서의 이기(利器)에 개안 하

게 되자, 그 밖의 일체의 표현형태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소원(疎遠)한 자세를 보여

왔고, 이를 탈범(脫凡)하는 기술체계로 이해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 뜻을 헤아

리려 함에 있어서도 언제나 언어적 개념이 그 척도로 준용되는 속성을 보여왔다.

이러한 편법이 그릇된 것이건, 아니면 자연스러운 동기의 결과이건 간에, 무용

은 언제나 생활 속에 있어 왔고 현재도 그러하다. 그러한 힘이 어디에 존재하든

간에 한가지 분명한 것은 무용을 통해 서로의 공감대가 구축될 수 있었다는 사실

을 외면하고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무용은 사실(寫實)에 연연하면서 탈생활의 자세를 거부해 왔던가?

아니다. 오히려 무용은 인간주의적 구속을 배제하고 자연의 섭리를 수용하면서,

인간화'되기를 거부했지만 그 이치를 터득하면서 인간의 인간다운 이상향의 현

현(顯現)을 꾀하려고 했다. 어쩌면 오늘의 난해성은 이러한 무용의 순수성을 잃어

버린 채 주변으로부터 가해지는 혼미와 강박관념을 맹목적인 운동의 반복에다 전

이시키려 하는 데서 파생되는 공공성의 결여와, 틀박혀 버린 개(個)의 관념을 공

(公)의 관념으로 합리화시키려는 자가당착, 자기모순의 결과일 수도 있다.

태고이래 인간의 육신이 표현매체일 수밖에 없었다는 무용적 숙명이 가장 인

간의 인간다운 특성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 인간다운 속성을

거부하려는 탈인간의 계기를 향유하기도 했다. 무용은 연극화되면서 형식화의

길을 택했다' 고 일본의 군지(郡司正勝)는 말했지만, 인간주의에 집착하여 상황이나

환경에 집착하려는 자세가 인간화·연극화의 길을 가속화시켰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고 무용극을 하나의 장르로 받아들이는데 인색하려는 것은 아니다. 우리

가 현실을 직시하면 할 수록, 문제의식이 강하면 강할 수록, 그래서 원인과 결과와

그 과정에 대한 당위와 괴리가 분간될수록, 극화의 충동은 가중되고 플롯plot에

의 매력이 점고되면서, 타(他)를 아(我)에 영입하여 쾌(快)를 실감하려는 충동으

로 연장되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요는 극화의 계기가 문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극화의 방법이 문제시된다는 것이

다. 새삼스러운 강조가 되겠지만 안무의 본질은 창작에 있다. 말하자면 동기의 동

기화는 그의 수중에서 잡히고 다듬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기이한 현

상이, 순전히 타의에 의해서 조장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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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대한민국 무용제에 참가하고 싶은 무용가가 있다고 가정하자. 그는 그 자

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대본을 제출해야 하고, 대본을 통한 무용화의 가능성을

심사 받아야 한다. 그러나 무용대본은 희곡이 연극을 규제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기

능을 갖지 못한다. 그것은 단순한 개요의 제시일 뿐이고 문학적 수식어가 그대로

배우의 대사로 직결되는 희곡과 연극의 관계는 아니다. 대본의 어떤 구절도 춤의

성격이나 춤의 정서를 규제할 수는 있지만, 정작 춤이 되어야 할 하나의 거동언어

를 제시할 수는 없다. 문학적 수식어는 끝내 무용일 수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춤

이 되어야 할 실질적인 구상은 무용가의 심상(心象)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배우가 희곡작가를 겸할 수 없는 것처럼, 무용가가 대본작가가 될 수는 없다.

그는 작가를 찾아 자신의 구상을 이야기해 주거나, 혹은 그 작가의 이미지를 제공

해 줄 것을 부탁한다. 작가는 무용적 variation의 특성을 의식할 필요도 없이, 오

직 극으로서의 가능성만 유념하면서 극적 갈등을 묘사해 가는 것이다. 여기서 뜻

하지 않게 무용 안무가를 재현예술가로 전락시키는 함정이 도사리게 되지만, 그럼

에도 안무가에게 창작상이 돌아가는 도착현상은 스스럼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맹점은 안무 과정에서 노정 된다. 형상언어를 거동언어로 옮

겨놓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때문에 아예 대본을 무시해 버리든가, 대충 대충 줄

거리만 쫓아간다. 요즈음의 무용극은 프로그램의 무용극' 일 뿐이라고 설왕설래 하

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예술은 상상하는 활동이긴 하지만 동시에 구성되어

야 한다는 소박한 원리가 외면되고 있는 것이다. 작가와 안무가의 동상이몽이 드

러나기도 하지만 극적 필연성이 배제된 단위무용의 연계 때문에 춤은 있어도 극이

없는 무용극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줄거리를 쫓다가 극은 있어도 춤이 없는 무용

극이 되기도 한다.

극이어야 하면서 드라마가 없거나, 무용이어야 하면서 춤이 없는 기현상은, 주

제성 부재로까지 이어진다. 필경은 연출 부재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겠지만, 그

원인은 1인 아성을 고집하려는 무용인의 아집에서 야기되고 있다. 연극에서의 희

곡과 연출은 순차성(順次性)을 지니지만, 안무와 연출은 동시성을 지니게 된다,

연극연출의 자율은 희곡정신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는 자율이지만, 무용연출은

그 테두리를 가늠해 줄 실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무용은 추는 순간만 실

체일 수 있는 현장예술이기 때문이다.

두말할 나위 없이 창작의 주체는 안무가지만, 무대적 형상의 주체는 연출가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서 상호 규제가 일어나고 제약이 따르게 된다. 예술이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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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個)의 소산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안무가에게 있어서 확실히 고역이요

고통일 수밖에 없음을 이해 할 만도 하다. 그러나 오늘날의 무대예술은 그 구성의

다양함과 요소의 다변화 때문에 개개 전문영역에 따른 문화적 통합체제를 요구한다.

창작 자체가 껍질을 벗기는 아픔의 연속이라면, 연출로 인해 가해지는 곤욕도

그 성격 안에서 수용 못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안무와 조명과 장치와 복식이 어

울리지 않거나, 논리의 부재가 주제의 모호화를 유발하고, 심지어는 주제 자체를

외면해 버리는 어리석음은 최소한 막아야 한다. 이것은 비단 무용극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비극무용(悲劇舞踊)의 경우에도, 소품 모음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소

박한 원리일 수 있다,

극적 진실이란 창조되는 것이지 현실의 재현은 아니다. 육안에 비치는 영상과 심

안에 비치는 영상은 전혀 별개의 개념이다. 예술은 표현하는 것이지 재현하는 것

은 아니다. 따라서 진실은 항상 이전의 객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술품을 객

체로 하는 수용자의 인식 속에 성립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부연하는 것이 되겠지만, 본시 무용은 특정의 인물을 표현하고자 하

는 의도는 없었다. 따라서 인물의 대립이라는 개념은 성립되지 않았다. 다수인의

등장이 인물 상호간의 교섭이 아니라 단순한 구도(構圖)에 불과했다. 때문에 춤은

주제를 갖추고 있었지만, 개개의 인물을 형상 할 필요는 없었다.

그런데 무대무용은 그 필요를 제기시켰다. 발레가 일단은 떼어 버렸던 pantom-

imic과 재결합하고, 일본의 가부기(歌舞伎)가 마이(舞)와 오도리(踊) 사이에 후리

고도(振事 : postures), 게이고도(景事 : naturalistic description), 쇼사고도(所作

事 : pantonmimic)를 도입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풀이해 볼 수 있는 형식화의 계

기라고 이해해 볼만하다. 그러나 동시에 일상적인 것과의 엄격한 구획을 긋고 있

었던 것도 외면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무용이 원상(原象)에 연연하고 현실에 매몰될 때, 상식선을 벗어날 수 없을 뿐

아니라 상식선상에 머무를 때 춤의 심층도 예술의 도연(陶然ecstasy)도 현현되지

않는다. 현현되지 않으면 공감을 유도해 벌 수도 없고, 따라서 관심도 흥미도 유

발해 낼 수가 없다.

2. 무용 외적 인 제 문제

흔히 무용가들은 문화 속의 고아라고 푸념한다. 상식적으로 무용과 체육을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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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그 상식마저 통하지 않는 것이 무용과

관계하는 교육체계의 현주소이다.

무용은 체육교육의 테두리 안에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학교·중학교·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그렇고, 입시체제가 그러하며, 대학을 나오면서 받는 학위

가 그러하다. 일찍이 독일의 루돌프 보데 Rudolf Bode는 체육의 이상향은 무용

에의 접근도가 가리키는 위상에서 가름된다'고 했지만, 그러기 때문에 오늘의 무

용이 체육과 밀월(蜜月)해야 한다는 당위가 될 수는 없다. 체육이 무용과의 접근

을 꾀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체육의 문제이지, 무용의 문제가 될 수는 없다.

대학을 나와서 그들이 설 수 있는 땅은 수요와 공급이란 상식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의 영역밖에 없다. 매년 1, 000명 가까운 학사가 배출되고 있으나, 국·공립

무용단을 비롯한 소수 민간 직업무용단이 필요로 하는 불과 기십명의 규모와 비교

한다면, 있다고 말하는 자체가 쑥스럽다. 무용교사의 길이 열려 있지 않은 것은

아니나, 오히려 무용을 부전공으로—부전공이란 개념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고작

한 두 학점의 무용실기를 이수한 체육과 출신에 의해 그 대부분은 잠식당하고 있다.

비기상전(秘技相傳)의 문화현상적 정착은 서민의 가치에 대한 동경과 상비례한

다'고 하는 표현에 일말의 진실이 스며 있다면, 오늘날과 같은 가치소외현상은 당 11

연한 원인에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기현상은 예술의 호적(戶籍)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진흥법' 이나 문

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굳이 여기서 원문을 인용할

필요까지 없다고도 보겠으나, 노파심에서 동법 제 2조(정의)를 일별 해 보자. 문

화예술이라함은 문학·미술·음악·연예 및 출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결국

연극·영화 그리고 무용은 완전히 도매금으로 넘어가 버린 셈이다.

고작 네 글자가 번거로워서 이런 표현이 나왔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시문(時文)

의 창작을 지(知)의 본으로, 필묵을 벗삼고 운율에 탐닉함을 풍류라 했으면서도,

끝내 몸으로 때우는 춤이나 놀이(연극)를 필요악 이상으로 수용하지 않았던 유교

적 잠재의식이 낳은 소행이라 풀이한다면 지나친 자학이 될까?

대한민국 무용제가 참가요건을 무용극으로 못박고, 지원금 가운데 음악비를 묶

어 둔 획일주의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제도가 본의 아니게 무용극이 아니

고는 진정한 예술일 수 없다는 파행적 풍조를 조장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언어에 얽매여 이를 거동언어로 직역(直譯)하려다가 춤이 아닌 묵극(默劇)이 되

고, 청각적 언어 (음악)를 시각적 언어(무용)로 번역하려 들다가 템포의 노예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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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해 버린 착각적 오류는 의심할 나위 없이 무용가에게 1차적 책임이 돌아가는

것이지만, 그러한 원인을 제공했던 환경적 요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대학을 예술의 아카데미로 남아 있을 수 없게 한 전공부재의 획일적 커리큘럼도

문제가 되겠지만, 아카데미와 컨서바토리의 분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더욱 문

제가 된다. 무용수로서의 구비요건이 젊음과 탄력과 체력으로 집약되고, 그러한

생리적 절정이 통상 18~25세 사이에 발현된다고 볼 때, 대학에 들어와 본격적인

기량을 연마하면서 22~23세가 되어서야 현장 참여가 가능해진다는 것은, 구구한

설명의 필요 없이 27~28세가 되면 노장선수로 지목하는 체육의 상식을 상기해 보

라고 권하고 싶다.

Ⅲ .결 론

이미 나에게 주어진 지면의 한계가 온 것 같다. 제기된 모든 것을 다루어 보고

싶고, 소망하는 모든 것을 호소해 보고 싶다. 그러나 여백은 언제나 있어야 하는

것일까?

원인은 결과를 낳고, 결과는 또 다른 원인을 잉태한다. 이 원궤도와 같은 이치

는 무용의 경우에도 예외일 수는 없다. 편의상 내적인 문제점과 외적인 문제점을

나누어 고찰했지만, 내적인 것이 외적인 것을 불러왔고, 외적인 것이 내적인 것을

파생시켰다는 것은 재언의 여지가 없다. 여기서 다룬 것이나 다루지 않은 것이나,

혹은 제기된 것이나 미처 제기하지 못한 것이나, 사리의 경중은 없다. 모두가 필

요한 것이고, 모두가 요긴한 것이기 때문이다.

무용의 정신은 변화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최초의 동기는 이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마가렛 듈러 Margaret H, Doubler는 말했지만, 전적으로 동

감이다. 전환기'를 어떻게 받아 들이냐 하는 새로운 과제는 받아들이려는 개체의

의식의 소관이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 것은, 새로운 예술이

라는 것이 기왕에 있어 왔던 예술과 비교하여 차원이 달라지는 것도, 종류가 달라

지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분명 예술은 시대에 의해 조건 지워질 수밖에 없다. 특정의 역사적인 상황아래

서 잉태되어 나온 사상이라든가, 소망과 요구와 기대가 서로 상응하고 혹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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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환경 속에서 인간성은 발로되고, 그 인간성으로 연유해서 끊임없는 가치의

창출이 이룩된다. 무용이 어느 장르로 현현되든, 그리고 어떤 성격의 무용으로 표

출되든, 형태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술하는 마음'이 문제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시대의 생활을 춤으로 나타낸 것처럼, 우리들은 우리들의 시

대의 우리들의 마음을 춤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것은, 모티브는 조형적으로 형태 지워졌을 때 비로소 의의가

부여되는 것이긴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예술가가 그것을 통해 무엇을 창출

했는가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점이다.

여기서 기술의 개념이 부상된다. 예술은 고의적이거나 의도적으로 어떤 틀안

에 뜯어 맞추려는 작위가 따라서는 아니 된다. 훌륭한 작품은 자연스러워야 하며

순수해야 한다. 그러나 예술가가 형식에 숙달되는 일없이 이런 진실성과 순수성

은 성취되지 않는다'라고 하인리히 류츠젤러 Heinrich Lutzeler는 말했다. 옳은

말이다. 우리 무용계, 특히 젊은 세대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취약은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명분 아래 의도적으로 기술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것을 근대문명의 소외가 낳은 공리주의의 한 단상으로 받아넘길 수는.

없다. 프로제도가 정착하면서 기술의 비약적 신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스포츠계의

현실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면 된다. 남성 무용수의 희소가치도 같은 맥락에서

그 원인을 가늠해 볼 수 있고, 창작에 전념해야 할 한창 나이의 예술가들이 무대

보다도 교단에 더 큰 매력과 집념을 보이는 현상도 여기서 예외일 수는 없다. 때

문에 그런 기회를 포착할 수 없었던 무용가들이, 교수 무용가의 특권(?)에 시기

(猜忌)를 나타내고, 급기야는 진흥 기금의 지원을 받으려면, 대학생의 공연 참여

가 총 출연진의 1/3을 넘을 수 없다는 제약이, 무용계의 요구로 제도화되는 웃지

못할 넌센스를 불러오기도 했다.

관객의 무관심에 자극을 주고, 무용의 난해성을 풀어, 예술가와 관중의 상호 유

대를 조성하면서, 문화의 고도화를 정착시키는 기능은 매스컴과 평론이 담당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이요 책임이다. 그러나 전문화되지 못한 딜레탕티즘 dilettantism

적인 예술취미의 팽창은 오히려 과장을 부르고, 편협성과 편견으로 나타났다. 여

기서도 진흥과 지원의 소명이 제기된다.

가장 커 다란 현재의 당면과제는, 현대인으로서의 균형과 전체성을 회복하는 일

이다. 바꾸어 말해 구원받을 수 없는 기계의 연루자가 되면서, 그 희생자로 전락

해 가는 일이 없이, 스스로가 만들어 낸 기계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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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서양사람들이 기계의 개량과 발달에만 정신을 쏟은 탓으로 스스로의 삶을

배제시킴으로써 상실하고야 말았던 인격·독창성·자주성 등등 필수불가결한 인간

적 자질, 곧 우리들의 원래의 모습으로, 한때 우리들의 문화가 간직했던 문화의

핵심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Lewis Mumford는 말했지만, 우리들이 아직도 그런

자아상실을 체험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들의 자부요 그들에 앞선 우리

문화의 긍정적 미래를 점쳐볼 수 있는 증표가 된다고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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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통 예 술

한 명 희*

〈세 목〉

Ⅰ. 머 리 말 3. 기층적 민족예술의 양식화 문제

Ⅱ. 새로운 한국 예술의 창조문제 Ⅲ. 정책 건의 사항

1. 전통예술의 주체적 전승문제 Ⅳ. 맺 음 말

2. 외래예술의 창조적 수용문제

I.머 리 말

전환기의 전통예술' 이라는 주제를 다뤄가기 위해서는 우선 전통예술이 처해온

어제, 오늘의 상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전환기의 전통

예술' 이라는 주재의식은 곧 전통예술의 발전적 변용을 전제로 한 토론제목이기에,,

이에 관한 보다 심층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전통예술의 과

거의 정황과 현재의 위상을 통시적으로 파악하는 역사적 인식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불행히도 우리는 가치전도적(價値顚倒的)인 시대상황 속에서 20세

기 후반을 살아왔고 또한 살아가고 있다. 특히 방치된 전통의 텃밭에 밀어닥치기

시작한 외래문물의 홍수는 혹심한 가치체계의 혼란과 함께 단순한 이분법적 흑백

논리의 의식성향을 형성해 놓았는데, 새것과 헌것, 문명과 미개, 발전과 정체, 합

리와 비합리, 과학과 미신, 세련과 조잡, 현대와 전통, 외래와 토착 같은 대비개

념들이 바로 그것이다.

*서울시립대 음악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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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층 역사의 운행이 잘못되기 시작한 것은 이 같은 이분법적 의식체계 속

에서 전자의 것은 외래문화에 붙여지는 소망스런 개념들이요, 후자의 것은 자국문

화의 후진성을 지칭하는 낱말들로 고착되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들

의 의식 속에는 부지불식간에 문화적 평형감각 p rallelism이 아닌 수직적 우열개념

이 팽배해지기 시작했고, 그 같은 단순논리적 사고의 틀 속에서는 당연히 예견되었

듯이 우리의 전통문화는 더없이 열악하고, 퇴행적이며, 전체적인 것으로 각인되고

치부되어 왔던 것이다. 따라서 문물의 현대화와 문화예술의 발전이란 곧 서구화의

길이라는 등식 밑에서 전통문화는 마구잡이로 배척되고 파괴되었던 것이 부끄럽지

만 우리들의 역사의 뒤안길에 얼룩진 숨김없는 실상이었다.

오도된 현대화의 해석은 숱한 문화재를 유실시켰으며, 경직된 능률주의는 초가

마을의 정취를 도려냈다. 엄격한 형식의 소나타 형식은 즉흥적이고 끈끈한 판소리

가락을 밀어냈고, 규격화된 서구예술의 무대 양식은 동참적(同參的)이고 자유분방

한 우리의 마당놀이를 소외시켰으며,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전래하는 무속이나 민

속은 적지 않이 배격되어 왔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폴로적인 논리 의 자(尺)'는 디오니소스적인 감성의 분화를 몰가치적

인 것으로 재단해 놓았으며, 궁리진성 (窮理盡誠)하는 저들의 이지의 칼은 천성적으

로 고무진신' (鼓舞盡神)하는 우리네 문화를 여지없이 삼제(芟除)해 버렸던 것이다.

바로 이 같은 매몰찬 의식풍토 속에서 실로 전통예술은 그 생존의 입지를 찾기가

힘들 정도의 참담한 계절을 인고해 왔다.

전통연희의 공연은 텅 빈 객석을 놓고 공연해야 했고, 뛰어난 연희종목마저도 국

가에서 그 명맥을 보호해주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까지 치닫게 피었다. 〈여민락〉

이나 〈수제천〉같은 전통음악을 모르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지만, 바하나 베토벤의

음악을 모르는 것은 대단한 수치로 착각되는 허구의식 속에서는 교육이며 문화정

책인들 온전할 리가 만무했던 것이다.

대학과정의 음악교육은 시구음악 일변도로, 전통음악을 전공하는 학과는 구색에

불과하고, 초·중등 교육과정에서의 국악교육도 교과서내의 수치적 안배와는 달리

실제로는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대사회의 총아라고 하는 전파매

체에 있어서도 전통예술에 대한 홀대(忽待)와 무관심은 예외가 아니었다.

음악 하면 곧 시구음악이요, 예술 하면 곧 서양적 외래예술로 이해되는 발상은 비

단 방송정책이나 교육제도 같은 가시적 현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잠

재 의식의 저변에도 그대로 침투되어, 예술이라면 곧 서구예술이요, 따라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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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이 아닌 것은 예술이 아니거나 적어도 부차적 주변예술로 오인되는 엄청난 의

식의 파행을 초래했는데, 그 단적인 예가 대학에서 음악사 하면 곧 서양음악사를

지칭하고, 「대한민국 음악제」하면 곧 서양음악 공연을 의미하는 현실이 바로 그것

이라고 하겠다. 사실 「대한민국 음악제」라는 제호를 그 내용에 부합되게 풀어서

대한민국이 국호를 걸고 주체적으로 치르는 서양음악제 라고 환치해 놓고 보면,

저간의 우리 예술풍토에서의 본말전도적 자가당착은 선명히 드러나는 셈이며, 이

같은 지엽적인 사례를 미루어 보더라도 그간의 우리의 예술관과 역사관이 가히 I

어떠했는지 여부는 불문가지의 사실이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같은 20세기 후반의 가치흔돈적 시대 정황 속에서도 서서히

새로운 의식의 추이는 태동되고 있었으니, 그 하나는 쇠잔해 가는 전통예술의 명맥

을 이으려는 주체적 자구의식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외래적인 문화요소를 적극적

으로 수용하여 새로운 민족문화의 자양소로 삼으려는 일련의 문화변용 accultura-

tion의 추세라고 하겠다.

숱한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이든, 혹은 만각된 자아의식의 발현이든 간에, 전

통의 단절을 우려하기까지 했던 문화적 위기상황 속에서 이 같은 긍정적 시대의식

이 잉태되고 발양되었다는 것은 획기적이고도 값진 의식의 전환이 아닐 수 없다.

바로 이러한 전제에서 본제의 한정어(限定語)이기도 한 전환기 라는 의미도, 기

실 전통예술 분야에서는 오늘날과 같은 정치적·경제적 여건의 일대변환과 함께

이미 70년대부터 부상되기 시작한 이 같은 의식의 변화, 즉 주체적 자아의식에 뿌

리한 문화적 자구의지와 서구적 문화양식을 적극 수용하려는 문화변이적 의식의

형성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해석이라고 하겠다.

일단 여기까지 논지를 이어오고 보면, 주어진 제목에 부응하는 앞으로의 과제는

자명해지는 셈이라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개진될 논제는 대략 70년대를

전후해서 분명해지기 시작한 주체적 문화의식과 급변하는 오늘의 상황전환을 하나

의 문화적 전환점으로 설정하고, 앞서 점검해 본 바와 같은 부정적 예술토양과 의

식구조를 여하히 교정하여 전통예술의 육성과 확충은 물론 새로운 문화소(文化素)

를 응용한 새로운 민족예술을 창출해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고 하겠다.

전통예술의 어제의 정황을 주객전도적이요 주체적 문화정책의 사각지대로 규정

하고,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변신을 꾀할 역사적 전환점에 섰다는 것을

전제하여, 앞으로 시정되고 강구되어야 할 전통예술분야의 몇몇 긴요한 사안들을

거론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306



전환기의 한국문화예술

Ⅱ . 새로운 한국예술의 창조문제

역사의 속성을 동태적으로 파악할 때, 전통 역시도 가변적임은 두말한 나위가

없다. 따라서 오늘의 우리 현실과 같은 전통예술과 서구예술이라는 중층구조(重層

構造)도 언젠가는 상호변이(相互變移)에 의해 극복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

만 문제는 전통이 외래를 수용하는 주체적 변이여야 한다는 사실이며, 또한 그 시

기는 빠를수록 좋다는 당위성의 문제만 낳는다고 하겠다.

따라서 여기서는 새로운 한국예술'의 창출을 위한 긴요하고도 현실적인 요건들

이 논의되어야 하며, 물론 여기서 사용한 한국예술'이라는 낱말은 전통예술이 외

래적 요소를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재창조한 세계 속의 한국민족예술, 즉 보편성을

토대로 한 특수성의 예술을 의미한다.

새로운 한국예술의 창조를 다루는 과정에서는 현재적 예술상황을 고려하여 전

통예술의 주체적 전승문제'와 외래예술의 창조적 수용문제 , 그리고 기층적 민

중예술의 양식화 문제'로 나누어서 논의하기로 한다.

1. 전통 예술 의 주 체적 전승 문제

1) 전통예술의 특성파악 : 주체적 전승이나 저변확대, 혹은 외래요소의 수용면에

서 보더라도 전통예술의 특성 파악은 가장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다.

2) 전통개념의 확대해석 : 전통이라는 개념을 현재 전승되고 있는 몇몇 가시적

공연물에만 국한시켜서 해석하는 나머지 전통예술하면 곧 과거성으로, 영세성으로

각인되어 자칫 빈약하고 왜소한 예술분야로 오인되기 쉽다. 따라서 가시적으로 표

출되지 않은 우리들 심저의 감성적 색채와 문화적 감각이라는 무한한 잠재적 전통

의 광맥까지를 전통예술의 토양 혹은 뿌리로 확대해석 해야 할 의식의 전환이 긴요

하다.

3) 전통예술의 보존과 전승 : 보존과 전승의 개념은 달리해야 한다. 보존이 가

급적 원형의 유지를 의미한다면, 전승은 이를 원인자로 한 재창조의 과정을 뜻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전통예술 시책이란 보존의 차원에만 머물렀던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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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예술을 오늘에 재창조하는 살아있는 예술로서가 아니라 박물관에 진열되는 박

제품 정도로 무기물시·골동품시하는 의식을 조장시켰다.

따라서 보존과 전승의 개념을 구분해야 함은 물론, 정책의 수립도 이원적이어야

한다.

2. 외래예술의 창조적 수용문제

1) 외래예술의 주체적 수용 : 외래적 예술양식을 긍정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문

제는 문화적 국수주의나 예술적 정체성을 모면하기 위해서도 당연한 일이다. 또

한, 수용의 자세에 있어서도 주체적으로 구심적으로 용융시키고 여과시켜야 된다.

는 사실 또한 당연한 결론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처럼 당연한 사리가 외면되고 명실상부하게 대입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2) 외래예술의 수용방법의 천착 진정한 수용이란 오직 물리적 접목만이 아닌

감성적·정신적 화학변화를 통한 자기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

지의 수용방법이란 어디까지나 표피적이고 지엽말단의 접합에만 머물렀다. 서양악

기와 전통악기를 혼성펀성해서 신곡을 만든다든가, 전통무용의 춤사위와 발레의

기법을 섞어 짜는 식의 춤판이 그 같은 예라고 하겠다. 이 같은 피상적인 예술접목은

자칫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국적불명의 돌연변이적 의사물(擬似物)을 양산해내

기 일수이다. 문제는 본질접근에 있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서구예술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논리성과 형식성을 우리 예술의

특성인 신명성이나 즉흥성에 여하히 용해시키고 교직(交織)시키느냐 하는 문제 등

이 그것이라고 하겠다.

3) 한국예술의 이념설정 : 특정 이데올로기를 위한 목적예술을 전제하는 듯한

오해의 소지도 있지만, 여기서의 이념문제란, 적어도 예술의 질적 변신과 전환

을 모색하는 오늘의 입장이라면 잠정적으로 지향해야 할 좌표 내지는 구심점 정

도는 설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소박한 논리에서의 이념이다. 사실

오늘과 같은 지나치게 다기화되고 극단화된 예술기류에서 야기되는 혼돈과 도착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혹은 앞으로의 한국예술'을 어떠한 방향, 어떠한 색깔로 창출

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도 이념문제의 논의는 긴요한 문제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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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층적 민족예술의 양식화 문제

1) 마당놀이에 대한 인식 : 70년대 대학가로부터 일기 시작한 탈춤과 풍자적 마

당놀이의 성행은, 전통회귀라는 국민적 자각의식과 권위주의사회 속에서의 체제

반항이라는 두 가지 기류가 맞아떨어지면서 형성된 하나의 시대적 부산물이다. 따

라서 현재의 마당놀이적 민중예술 속에는 순수예술적 가치보다는 메시지 전달적

사회성이 강하다. 그러나 이들 연회물들이 전통예술의 속성과 그에 관한 관심을

일깨워주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능도 해내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성급한 매도와 회일적 백안시는 금기되어 마땅하다고 하겠다.

2) 기층예술의 양식화 문제 : 무정견한 민중예술의 예술성 부족과 연희의 전형

(典型)을 위해서도, 일본의 가부기나 중국의 경극(京劇)같이 국가를 대표하고 상

징할만한 국제적 레퍼터리의 개발을 위해서도, 혹은 문화산업이라는 맥락에서 전

통예술의 상품화를 위해서도 사물놀이와 같이 민족의 활력소가 강하게 담긴 기층

적 민족예술의 예술적 양식화는 긴요하고도 시급한 일이다.

3) 전통예술적 통일기반 조성 : 첨예화된 남북간의 이념적 대립을 중화시키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시키며 미래지향적인 포괄적 민족예술의 정착을 위해서도,

납북간의 전통예술적 통일기반의 조성과 상호 연맥방안은 현명하고도 진지하게 고

구(考究)되어야 한다.

Ⅲ . 정책 건의사항

1) 교육제도의 개선 : 초등·중등·대학교육과정에서의 주객전도적인 서양음악

편향의 지양과 성인교육 내지는 일반 사회교육에서의 주체적 문화인식의 고취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한다. 특히, 초·중등·과정에서의 명실상부한 주체적 예술

교육의 실천이 시급하다.

2) 방송매체의 예술프로 개선 : 시류에 편승하는 예술프로그램의 편성을 지양하

고, 국민들의 의식성향을 예술적으로 선도하고, 확고하고도 견실한 역사의식을 심

어갈 수 있도록 선도적이고도 철학이 있는 매체관이 필요하다. 특히 이미 시도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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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기층예술장르의 연희까지를 포함한 전통예술과, 더 넓게는 국학범주(國學範疇)

의 과감한 편성확대가 시급하다.

3) 전통예술의 자료관 운용 : 문예진흥원의 자료관을 박물관으로 확대 운용하는

방안 등 전통예술의 자료수집보관과 원활한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사실 그

동안 전통예술에 대한 정부차원의 발굴과 수집의 정책은 있었으나, 이를 보관과

활용으로 연결하지 못하여 많은 문화재적 전통예술이 사장되거나 인멸되었음을 상

기할 필요가 있다.

4) 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전수체계의 개선 : 무형문화재의 지정정책은 지정 자

체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되고, 되도록 빨리 자생력을 길러서 해제시키는 방향에

초점을 두어야하며, 전수제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역기능을 십분 감안해야 한다.

5) 마을 단위의 놀이마당 공간확보 : 전통예술의 중흥을 위해서 지금까지 제시

된 백가쟁명의 지론들이 얼핏 탁상공론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원

인 중의 하나를 증명하는 단적인 예가 바로 놀이마당의 미확보라고 하겠다. 이름까

지 마당놀이요, 그처럼 마당놀이의 활성화를 외쳐왔지만, 우리에겐 아직 농악은 커

녕 씨름판 한번 옳게 벌일 부락단위의 공터 한곳 마련하지 못한 실정이다. 인구의

과밀과 지가(地價)의 상승으로 지난날과 같은 부락단위의 넓직한 마당을 찾아볼

수 업는 오늘의 현실이고 보면, 마당놀이의 중흥을 외쳐대기에 앞서 정부차원에서

마을단위의 놀이마당 하나씩은 필수적으로 마련해줘야 할 것이다. 놀이마당만 마

련되면, 자치기와 술래잡기로부터 출발하더라도 부락단위의 자생적 놀이종목이 창

출될 것이며, 이웃간의 공동체적 일체감도 한결 두터워질 것이다.

Ⅳ . 맺음말

지금까지 전통예술의 과거 내지는 오늘의 정황을 진단해보았고, 이에 대한 보완

내지는 발전적 변용을 위해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면면들을 새로운 한국예술 의

창조라는 맥락과 정책건의의 차원에서 적출 해 보았다.

요는 이 같은 세세한 문제의식들도 우리의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 없이는 해결이

무망한 실정이고 보면, 문제의 핵심은 우리들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의식의 전환,

사관의 전환, 예술관의 전환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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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우리는 권위주의에서 자유주의로, 타율주의에서 자율주의로, 획일주의에서

다원주의로 탈바꿈하는 시대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바로 이 같은 시대적 여건

에 부응하여, 우리의 과거적 문화의식이었던 이분론적 열등의식과 정체적이고 수

동적인 자세를 자긍적이고 능동태적이며 자문화중심적으로 궤도수정을 한다면, 전

환기'를 기점으로 해서 펼쳐지는 새로운 지평의 예술풍토 속에서는 자연히 앞서와

같은 문제점들은 스스로 소멸되거나 해결될 것이며, 오늘과 같은 서구'대 전통'

이라는 대립개념도 결국은 이이일(二而一)'의 응용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한국예

술'의 창출을 위한 활력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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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화 일 반

이 중 한*

〈세 목〉

Ⅰ. 전환기의 의미 Ⅲ. 전환기의 목표

Ⅱ. 전환기의 과제 Ⅳ. 맺음말

Ⅰ . 전환기의 의미

우리는 이 시기를 전환기라고 부르고 있다. 물론 전환기라고 부를 수 있다. 그

러나 정치적 사회적 전환의 의미와 문화적 전환의 의미가 같은 것은 아니다.

문화에 있어서의 전환은 최소한 두 측면에서 논의를 해야만 할 것이다. 그 하나

는 문화예술 장르별로의 제약적 조건들의 측면이고, 또 하나는 이러한 제약으로

이루어진 문화의식의 측면이다.

이렇게 가를 때 문화장르별로의 제약적 조건들의 민주화를 통한 전환이란 기실

현실적으로 특별한 전환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문화장르에서의 제약은 채제부정' ,

좌경 , 외설'의 문제와, 출판, 잡지사 등의 등록규제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좌경'의 문제는 문화장르별로의 문제 이전에 우리의 삶의 기반적 이념의

문제이다. 따라서 국가이념적 논의, 국민적 신념의 논의로써 가부가 설정되는 보_

다 근원적인 과제이지 문화민주화에 의해서 변형될 수 있는 과제는 아니다.

*서울신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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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설'의 문제는 더욱 그렇다. 이것은 인간이 가진 미추의 영원한 양면성의 문

제이며, 인간이 살아있는 한 끊임없이 계속할 논의점일 뿐이다. 따라서 체제부정'

이외의 좌경'이나 외설'등은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전환기와는 무관한 것

이다.

체제부정'의 경우, 물론 이것은 이제부터는 체제부정'에 있어서도 어떠한 제약

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환일 수는 있다. 그러나 또 오늘까지의 체제부정'은

민주화가 됨으로써 그 스스로 원인이 소멸된 문제가 된다. 간행물 등록의 제약 역

시 그 등록이 자유로왔음으로 해서 현존하는 문화의 실질역량이 현재보다 현저하

게 배가되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과는 무관한 것이 또 하

나의 현실이다.

그러므로 문화민주화에 의한 문화의 전환이라는 관점은 기본적으로 문화장르별

로 나타나 있는 어떤 문화내용물의 하나하나씩의 메시지의 문제이거나 또는 그 하

나하나씩의 자유의 양의 문제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제약된 문화창조가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는 문화창조로 전환

될 때 우리의 문화창조는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를 뜻하는 것이 아

니라 오히려 제약되어 왔던 문화내용물들이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새

로운 위상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더 큰 전환기의 과제로 제기될

수 있다.

이렇게 볼 경우 우리의 가장 큰 과제는 문화창조 측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

수용 측면에 놓여져 있다.

그 동안 우리의 반체제적 문화내용물들은 행정적 사회적 규제를 받았다고는 하지

만 실제로는 거의 완전히 유통되는 구조를 가져왔다. 더 명백히 말하면 규제내용

이었기 때문에 평균적 수요를 넘는 가수요까지 유발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기간이 너무나 길었다. 너무나 길었다는 것은 새로운 10대와 새로운 20대를

성장시킬 만큼 길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또 한편 문화의 공급은 수요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 수요가 있는 것에

만 집중적으로 매달렸고, 수요가 없더라도 문화내용 그 자체는 편향성을 갖지 않

는 균형의 수준으로 존재케 해야 한다는 문화의 평형에 아무도 관심을 가져보지

않았다. 이 점은 오늘날 사회과학서 분야의 출판에서 가장 현저하게 극단화되어

있다. 좌파적서목들은 대형서점 점두에도 다 꼽을 수 없을 만큼 물량화되어 왔지

만, 자유주의서목은 비판적 내용의 서목까지도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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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 점에서 우리의 문화전환기의 숙제는 문화장르내의 어느 작품의 부자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하의 경향적 집중화 속에서 이루어진 그것밖에 없는

문화가치'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더욱 불행하게도 그 동안의 체제부정의 문화는 우리의 본질적인 삶의 체

제'에 대한 반체제이거나 반문화가 아니었다. 단지 정권부정 차원의 반체제였고,

그럼으로써 그 동안 얻어낸 감수성이란 보다 시의적이며 명멸할 수밖에 없는 현상

과 그 과정에 대한 단순한 부정의 감수성일 뿐이었다.

II . 전환기의 과제

창조 측면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똑같이 지적할 수 있다. 우리의 전반적 문화현

상이 대중 문화현상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대중의 수준에 영합하여

가는 하향이동현상에 있다는 것을 개탄하는 일은 별도로 하더라도 제약된 문화내

용물 역시 이러한 구조를 이용하며 같이 하향이동하는 현상에 종속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제약된 문화마저 제약된 문화자신의 질적 향상을 이

루지 못했다. 그마저도 선정적이며 말초적인 상업주의화 현상에 영합했다.

오늘을 진정으로 문화의 전환기라고 파악하고자 할 때의 우선적인 과제는 ;

1) 문화창조자들의 문화적 상상력이 정권차원의 권위주의에 대한 반체제 수준의

단계에서 기본적인 삶의 체제에 대한 상승적 상상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과,

2) 문화수용자들의 문화감수성이 보다 본질적인 예술의 순수한 미적수용의 감수

성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 될 것이다.

문화예술이란 그 어느 장르에서도 다같이 어느 한 작품이 주장하는 메시지 이전

에 예술들이 가진 기본적 미의 가치에 먼저 역량을 보여야만 존재의 의미를 획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술의 본질적 가치가 일상적인 인간의

삶에 있어서 시대를 초월하는 감성의 반응을 얻어낼 수 있어야만 그 내용의 성과

를 얻어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문화예술장르는 그 동안 규제된 문화든,

규제되지 않은 문화든 간에 이러한 예술가치를 획득하는 데 평균적으로 심혈을 기

울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우선 팔아야 한다는 하향이동 추구는 또 너무나도 당연

히 독자나 관객이나 청중의 상승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이들의 발전마저 저지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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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악순환의 고리에만 기여했다.

이러한 현상으로 우리는 40대 이상에서 독서인구를 찾기가 어렵고, 30대 이상

에서 연극관객이 줄어들며 20대 후반만 되어도 영화 보기에서 떠나버리는 일상

적인 문화생활 속에서의 수용자'의 황무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의

융성이란 기성세대의 독자나 관객이나 청중의 부피가 가장 중심적인 기반이 될 때

가장 공고하며 안정적인 힘을 갖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느냐 계속시키느냐 하는 또 다

른 전환점에 있기도 하다. 따라서 문화민주화에 의한 전환의 열쇠는 문화장르별로

의 질적 향상을 위한 혁신적 재출발을 시도해야만 한다는 점에 있다.

문화의 질로 말하면, 또 어느 장르에 있어서나 한마디로 60년대의 문화보다 더

현저히 낮아져 있다는 지적을 하게 된다. 70년대 이후 거의 모든 문화내용물들은

TV를 통해서 전달되며, 또 그것으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있어 온 것이 오늘의

구조이다.

따라서 영화와 TV영화, 연극과 TV드라마, 음악회와 TV중계, 문학과 TV문

학관이 우리에게는 같은 문화장르로서 습득된다. 왜 극장에 가서 보는 것이 연극

이며, TV에서 보는 드라마가 연극이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는 말로써는 할 수 있

지만, 그것을 체감적 느낌으로 설명하긴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문화의 현상

이다. 따라서 연극무대에 연극배우는 존재하지 않고 TV탤런트만이 관객을 모을

수 있게 되는 결과까지 빚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문화예술에 있어서 바라는 것은, 어느 미디어들의 하나하나가 그

시대의 일반적 공중에게 있어서 그 시대의 가장 좋은 문화수준과 문화성격을 표시

할 수 있는 상징적 가치로서 있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런던시민의 교

양을 표현할 때 아침에「런던타임스」를 보며 홍차를 마신다거나, 또는 미국의 지

식인을 표현할 때 그는「네이션」지를 보느냐, 「뉴 리퍼블릭」지를 보느냐로 지적

성향까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어느 시민을 어떠한 우리의 문화물로써 말할 수 있는지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일 뿐이다. 가령 연극 A를 보고 B라는 여성지를 읽으며 C

라는 학생지를 아이들에게 사다 준다거나 D라는 영화를 보고 E라는 베스트셀러

를 읽으며, 일간지 여섯 가지를 다 보고 종합지 세 가지를 다 사며, 무크지도 가

끔 완독했다고 해서 그가 어떤 성향의 누구인지를 우리는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어

렵다. 우리가 말한 수 있는 기준은 오직 지금 방송하고 있는 주간 TV드라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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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보느냐 아니냐일 뿐이다. 그리고 그 동안 제약된 문화내용들을 보느냐 안 보

느냐 하는 것을 젊은이의 성향을 분별한 수 있는 유일한 상징적 기준으로 획득했

을 뿐 이다.

이러한 가치가 과연 바람직한 문화의 가치이며 내용인가를 반문해보는 것이 우

리가 우리 문화에 대한 바른 접근을 하는 일일 것이다.

Ⅲ . 전환기의 목표

우리의 습성상, 문화의 민주화는 또 다른 스스로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미

영화나 서적의 영역에서 보여주었듯이 전체문화의 구조 속에서가 아니라 현존하는

기득권의 한도 내에서 문화의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체제약이 생길 수도

있다.

잡지사나 출판사의 등록이 자유로와지는 민주화는 잡지계와 출판계의 내적구조

문제에 새로운 형식들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질적 향상을 지향하

기보다는 보다 싼 문화의 양적 증대를 시현(示顯)하기에 더욱 쉬울 뿐이다.

따라서 자유로움을 오직 나의 행위에 있어서 만의 자유로움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사는 터전의 자유로움을 형상화하는 자유로움으로, 그리고 그 자유로움이 나날이

질적으로 더욱 상승되는 자유로움으로 있도록 하는 노력이 바로 우리의 전환기의

목표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로서의 문화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또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기

능을 통해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하나는 창조영역 내에서의 비평기능의 활성화이다. 오늘날까지의 비평기능은 창

조자와 수용자의 어느 쪽에도 유념하지 않았던 기능이었다. 그것은 단지 비평가와

창조자의 인간관계나 감정관계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창조적 개선을 돕지도 못

했고, 수용자의 안목을 확대해 주지도 못했다.

보다 공정한, 그리고 보다 전체문화의 질적 향상을 위한 비평의 기능이 성립되어

야 하고, 또 이 기능은 창조자만이 아니라 수용자에게도 전달되는 기능으로 확산되

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전혀 비평의 출발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TV프

로그램, 만화, 아동문학, 대중가요, 베스트셀러 등의 대중문화 영역에 있어서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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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 기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촉진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로는, 수용자의 문화수용 능력을 제고하는 일이다. 수용자의 능력에 의해서

문화내용물들이 선택됨으로써 문화의 성패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구조만큼 진정한

문화민주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초등교육 과정에서부터

의 문화교육 커리큘럼의 조립이 필요하다.

이 역시 현존하는 부정의 성향풍토에서 그 소양교육의 소재들이 선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이미 그러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문화수용

을 위한 기초적 소양교육이야말로 가장 질적으로 우수하며, 특히 보다 예술적 감

성에 순수한 내용물들로 가장 단단한 미적 감수성을 만들기에 철저한 것으로 구성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보다 나은 삶을 창조하는

능력으로서의 상상력은 그 출발부터 왜곡되고 변형되는 장애적 능력이 될 뿐이다.

이러한 출발점의 개혁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는 또 너무나 막강하게 만연된 대

중문화 일변도, 대중문화적 획일화, 대중문화적 내용물 수준의 가치화들에서도 이

나라의 문화를 보다 나은 문화로, 전환이 아니라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는 문화행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기 시작했고, 또 이러한 인식

에서 문화부의 독립을 거론하고 있다. 이러한 계기 역시 보다 효율적으로 진전시

키려면, 단순히 문화부의 독립적 개설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이 어떻게

구성되며 그러한 구성을 통해서 우리가 문화부를 통해서 이룩하고자 하는 것이 무

엇인가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 것이다. 조직은 목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조직

이 된 뒤 목표를 정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문화부

의 구성 역시 앞으로는 문화수용자의 능력을 키우는 일과 문화의 균형화를 돕는

일에 우선적 지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Ⅳ . 맺음말

우리는 지금 기구하게도 6·25세대'와 반체제 세대'의 갈등과 긴장 속에 있

다. 그리고 그 이외의 의식이나 감성은 모두 느낄 수 있을 만큼 존립하고 있지 않

다. 그러나 우리의 문화적 감성은 언제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또 언

제나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것이어야지, 자신이 가진 것만을 고수하거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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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하는 것이어서는 취약한 것이다.

경제적 발전단계로서도 우리는 여가를 어떻게 보내야 하느냐에 대한 새로운 능

력을 가져야 할 과제를 갖고 있다. 그리고 미디어의 발전단계로서도 새로운 의식

을 가져야 할 전자 미디어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

삶의 조건과 환경이 바라든 바라지 않든 새로운 조건과 환경으로 바뀌고 있는

시점이다. 이것이 보다 더 중요한 문화의 전환기적 논의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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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참 가 자〉

사 회 여석기(인하대 객원교수) 유준상(국립현대미술관 학예

발 제 구 상(시인) 연구실장)

이구열(근대미술연구소장) 김태곤(경희대 교수)

한명희(서울시립대 교수) 이상일(성균관대 교수)

이태주(단국대 논설위원) 최청자(세종대 교수)

이중한(서울신문 논설위원) 김정길(서울대 교수)

토 론 오탁번(고려대 교수) 유재천(서강대 교수)

여 석기 :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다. 분야별 토론의 내용은 대단히 광범위하고

각 분야별로 강조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대체로 공통적으로 지적된 문제점과 사

항을 내가 간략히 정리하여 토론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한다.

우선 크게 보아서 이념과 실천방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로 창작개념의 재점

검 내지는 의식의 전환이 큰 제목으로 논의되었고, 둘째로 넓은 의미의 문화환경의

조성문제인데 이것에 관해서는 문화정책의 현실적 과제 또는 개선책으로서의 지적

과 건의가 나왔다.

먼저 예술 또는 창작개념의 점검의 문제로서, 첫째 자주성·주체성의 추구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종래에도 문제시되어 왔지만 전환기에 있어서의 우리 문화

를 발전시키는 데에 있어서 의식과 방법 양측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것은 시대적 필연성의 인식과 연결되는 것이고 그 인식이란

지금의 전환점에 있어서 모종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뜻으로 요약된다. 둘째

로 창조성의 문제와 비평정신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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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예술이 정체상태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그리고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었다. 셋째로는 전통이란 개념을 이제는 좀더 확대해석하고 다양화하여 체제

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이었고, 마지막 넷째로 국제화의 문제인데, 한

국문화예술의 세계성의 획득문제라 보아도 좋다. 이것은 자주성, 주체성이라는 문

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이 양자를 상호배제적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종전의 전

통과 외래라는 문화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좀더 전향적인 방향으로 바꾸어가야

한다는 뜻으로 제기되었다. 이상이 창작개념의 점검, 예술 내적 점검이라고 내가

묶어본 것이다.

다음으로 이 창작개념의 점검문제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으로서 우리 문화가 처

해 있는 현실적 문제가 있는데, 현실적 시각에 입각하여 우선 우리 문화예술의 민

주화 문제가 있다. 민주화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대체로 동의한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보장, 권위주의적 의식의 청산, 전환을 내외

양쪽으로 모두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마 이론의 여

지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민주화란 포괄적 개념으로 개방성을 지녀야 하며 다원

화에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 따라서 종전의 우리 사회의 문화현상에서 볼 수

있었던 양극화 또는 이분법적 흑백논리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 또 바람직하게는 보

다 활발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는 의미에서 광의의 민주화를 생각해볼 수

있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당면과제라는 말도 있었다. 또한 특징적으로 참여 또

는 민중예술의 문제가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었다. 대국적 견지에서 참여 또는 민

중예술의 수용이 바람직하다. 그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때 민족적·자생적 의

지의 표현이라는 해석이 가능하고 또 그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 그러나 일부의 지적으로서 이것이 예술작품으로서의 설득력이 있는가의 문

제점에 대해서도 지적되었다. 동시에 지나친 정치적 전향성은 우리 문화의 발전에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었다. 두 번째로 통일문화에 대한 문제, 즉 민

족의 분단을 통일로 극복하기 위한 문화분야의 과제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수용되

어야 하며, 거기에는 종전보다 훨씬 더 개방이 필요하고, 다만 이것이 어느 한계

까지 현실적으로 허용·가능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나 연구는 치밀하게 해보아

야 하며 개방이란 이미 불가피한 상황에 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대체로 이 두

가지가 창작개념의 재점검과 의식전환의 문제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라면, 세 번째로

서 문화환경에서는 먼저 문화정책 제반에 걸쳐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전환기의 중요한 과제인데, 문화정칙 전반에 걸친 민주화, 탈권위주의로의 전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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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이것도 좀더 실천적인 방안으로서 여러분이 지적했기에 특

별히 나열하지는 않겠지만 지원방식도 좀더 새로워지고, 방향에 대한 뚜렷한 현실

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제도적 장치의 개선도 제기되었으며 여기에는

검열이나 제도 자체 문제도 모두 포함되며, 그 건의는 이미 여러 가지로 나와 있다.

문화시설의 확충이나 활용문제도 물론 중요한 과제인데 문화교육을 재검토할 때가

되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것은 앞에서도 얘기된 것이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숙제

로 남아 있는데 전환기의 과제로서는 중요한 것이다. 요컨대 여기에서 문제는 단순

히 지원을 늘려야 한다든가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야 한다든가 하는 것보다 우리 문

화예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기본적으로 뚜렷하게 살피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에

서는 앞을 내다보고 장래를 향하는 문화적 비젼과 연관시켜 제도·방법·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나가야지 개별적으로 시행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 하나는 앞

에서 얘기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앞으로는 실천적으로 행하는

동시에, 문화예술이라는 창조하고 향수하는 사람의 자주성을 존중해야 되는 분야에

있어서 정책의존이 어느 정도까지 필요한가의 문제도, 정책적인 지원이 충분치 못

하였으므로 지금까지는 이 문제가 별로 제기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신중히 고려

해 보아야 한다. 문화환경의 개선의 과제로서 대단히 중요한 또 하나로서, 문화예

술을 창조하는 측만이 아니라 국민의 삶 속에서 문화를 어떻게 수용하고 그것을 향

수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조직적, 제도적 방안을 생각 못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것을 국민의 문화적 수용이라는 대국적 견지에서의 참

여' 확대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즉 그것은 국민들의 문화감수성의 형성과 관계있

고 삶의 질의 향상과 결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자의 문화감수성을 이제는 긍정

적으로—체제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도 좁은 의미로의 정치적 체제가 아니라 삶

의 체제 자체를, 즉 대중사회 속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욕구, 여가 등이 증대되

고 있는 시점에서 삶의 체제와 비체제 쪽으로—전환시켜서 창조와 수용을 함께

생각하여 문화와 예술을 생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상업문화 대 순수문

화 또는 대중문화 대 예술문화 등의 이분적 사고를 지양할 방안도 강구해야 하고,

놀이의 문화, 즉 전통적인 것과도 관계 있고 청소년의 정서문제와도 관련 있는 놀이

문화와 청소년문화를 포함한 전국민의 문화·여가를 생산적으로 산출해야 하고,

또 경제발전과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중요한 과제가 제기되기 때

문에 문화적 환경의 개선문제가 크게 부각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은 약간의 주관이 개재되었을지도 모르지만 사회자로서 파악한 전체적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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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이다.

이상의 사항을 염두에 두기 바라면서, 질의자는 일곱 분인데 먼저 회의진행방식

에 대해 말하겠다. 문학, 미술……등의 순시로 되어 있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각각의 분야를 질의·토론하고 발제자가 보완하는 방법을 취하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우선 각분야에 대해 5분 정도의 축약된 내용으로서의 의견과 필요한 질의

를 받고 여기에 대한 몇 분의 답변과 보충발언을 하는 것으로 하겠다.

먼저 오탁번 선생부터 질의하기 바란다.

오 탁번 : 문화분야의 질의를 맡게 된 오탁번이다. 구 상 선생과 여러 선생님들이

토론하여 정리한 것이 한국문학의 현황과 실정 그리고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고,

거기에서 제시된 해결방안이 객관성과 타당성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

론이나 덧붙여 토론할 만한 것은 없다. 다만 이 자리에서 문화분야에 대한 의견

한 가지만 말하겠는데, 이것은 질의이기도 하고 여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재검

토해 볼 만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 심포지움이 전환기의 한국문화예술' 이란 제목으로 명명되어 있는데, 나는 지

금까지도 왜 오늘이, 왜 87년이 전환기인가에 대해 의문이 많다.

각 분야에 걸쳐서 보면 안의 문제, 밖의 문제 등으로 구분되기도 했다. 예를 들

어 연극에서는 연극인의 인식과 자성의 문제라 하여 의식전환의 문제를 제기하며

전환기라는 개념을 규정하기도 했고, 지금까지의 정부의 지원문제나 작품을 몰라

보는 독자나 관객의 의식의 전환의 문제도 제기되었다. 그런데 특히 문학에서는

정치·경제적인 선전구호로 나와 있는 무지개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고 또

한 올림픽으로 인한 교류확대와 국력신장 등의 말이 있었는데, 나 역시 이 점에 동

의한다. 그러나 좀더 생각해보면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의 작가들이 올림픽을 개

최했다고 해서 올림픽 개최 이전보다 나은 작품을 썼다든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

었다는 뚜렷한 증거는 없다. 이렇게 볼 때, 문학을 비롯한 문화예술의 문제는 외

형적인 것이 아니며, 또한 어느 당이 집귄한다든가 올림픽을 개최한다든가 GNP

가 올라간다든가 하는 것들과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것들과는 전혀 다른 차.

원과 관계되는 것이다. 오히려 문학은 현실의 여러 문제에 직면하여 모든 사람이

아는 언어문자를 가지고 일어나서 좋다든가, 일어나서는 곤란하다는 등의 있을 법-

한 사실을 표현해야 한다. 민족사적 맥락에서 보아 가령 통일이나 한국정치상황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갑작스런 전환기에 대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문학에서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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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에 일어나는 노사문제의 심각한 양상이나 민중사관의 대두와 확산, 일제와 해방

이후의 한국역사에 대한 재인식, 분단에서 비롯되는 남북관계 및 통일의 문제, 그

리고 미국과 일본, 중공, 그리고 소련을 포함한 대외적 관계의 재인식 등의 문제

들에 관해서는 다른 분야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날의 선거 등을 포함한 제반 정치일정, 특히 대권 결정의 시기 및 그 이후의

대립세력간의 갈등·불화의 양상을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문학적으로 포용해야

하는가에 관련한 모든 문제를 전환기란 개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

양상과 전망에 대해 묻고 싶다.

유 준상 : 우리 나라 미술에 있어서의 서구화는 1920년대의 유화도입으로부터 시

작된다. 물론 이것은 전통미술에 대해 감각적인 충격을 주었으며 상당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그 후 30~40년이 경과하면서 한국미술의 자주성 문제가 제기되

기에 이르렀고, 그 과정이 바로 앞에서 언급된 바 있는 이분법적 사고이다.

전통양식에 없었던 새로운 기법으로서의 서양의 미술양식이 신기하다'는 느낌

을 준 것은 당연했다. 신기'라는 것은 되풀이'되는 것보다는 항상 우월하므로

일종의 신선한 감각적 충격을 준 것이었는데, 이것이 30~40여년을 경과하면서 매

우 높은 추상적 레벨로서의 개념, 즉 서구화, 근대화라는 개념의 문제를 제기하였

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상적 레벨에제기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하면, 전환기란 예술의 가치나 본성·

자주성 그리고 민족성의 문제보다도, 이중한 선생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예술은 어

떻게 창조되며 어떻게 보아야 하며 어떤 식으로 연출해야 하는가 라는 심미학적이

고 실체적이며 실증적인 측면을 다루어야 하는 시기라 생각된다. 미술에서의 전

환기란 너무 높은 레벨로서의 추상적 모형을 가지고 맴돌다 보면 일종의 보편자 논

쟁 같은 관념의 유희로 빠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보다 실증적인 측면에서의 고려

가 필요하다. 아시다시피 동양이 서양의 영향을 받고 난 이후로는 한 몸을 가지고

두 세대를 산다고 표현될 수 있는데, 즉 동양이라는 세대도 살고 서양이라는 세대

도 산다는 어려운 문제를 갖기 때문에 이것을 관념의 차원보다는 실제적으로 생각

해야 한다. 따라서 귀납적 유발로서의 실제로부터 출발하는 방식이 그 해결에 바

람직 하다.

작품은 어디까지나 물질이므로 그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역시 물질적인 측면에

서 접근해 가야 한다. 가령 서양에서 들어온 서양물감의 구성성분, 제조방법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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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직인 문제부터 연구하여 기왕 서양 것을 배운다면 실제적인 입장에서의 수용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억지로 추상적 관념의 틀 속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것은 전통적으로 주자학에 영향받은 인식의 패턴으로 단층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술의 서구화·근대화를 거론하기 전에 그러한 인식을 갖는 우리들의

인식의 틀을 고쳐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미술은 감성적 영역의 예술이기 때문

에 지나치게 관념으로 경화시켜서는 안 된다. 사람은 창작하기 때문에 느끼는 것

이 아니라 느끼기 때문에 창작한다.

아울러, 작품에 대한 환경 등의 기술적인 측면, 예를 들어 작품보존에 필요한 적

정온도, 습도, 빛 등의 과학적인 입장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한다.

나는 장차 문화전쟁이 새로운 민족주의의 유형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근대에 접어들면서부터의 식민지 쟁탈전은 문화를 표제로 하여 국가적 권위, 국

가라는 개념을 단위로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으로 축적된 물질의 보유량으로 경쟁을

한 것인데, 이 시기도 바로 문화전쟁의 한 유형이었다.

예술은 결국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술의 독자성, 유일무이성이

라는 말을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학적 입장에서는 예술가의 개별성을 어디까

지 허용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는데, 표현의 자유라는 것도 개성의 자유라기

보다 집단적, 민족적 개성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16세기의 약 50년 동안을 라틴족 특히 프랑스인들이 세계미술의 절정을 독식하

다시피 했는데 거기에 세계사람들을 끌어들여 코스모폴리타니즘이라든가 에꼴 드

파리 등의 고급한 레벨의 문화를 형성했다. 거기에 반발을 일으킨 것이 게르만들의

민족적 개성인데, 프랑스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량이 우수하다면, 게르만인

들은 집단적 능력이 우수했다. 그래서 게르만인들은 표현주의를 만들어냈는데, 이

런 경우의 표현의 자유를 민족적 개성의 발로라고 한다.

표현의 자유란 것이 16세기 유럽에서 발전된 유일무이한 개성의 발로로서의 표

현의 자유인지, 한 지역에서 유발되는 민족적 개성으로서의 표현의 자유인지 확실

치는 않지만, 한국사람은 라틴적인 즉 합리적이고 점진적이고 현실적인 그러한 개

성보다는 민족적인 집합성이 강한 표현의 자유를 가진 것 같다. 한국 사회는 사회

적으로 단결력이 견실하다고 생각되진 않지만 예술을 표현하는데 있어서는 잠재적

인 집합성을 표현하는 사회라고 생각된다. 이 문제는 민속학적 측면에서 그리고 지

정학적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 생각된다.

끝으로 문화정책의 한 유형으로서의 미술정책은 사회의 진로나 발전속도의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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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기보다는 균형의 감각을 잡아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균형의 감각을 잡는 것은 논

리가 아니라 감각이고 미술은 감각적 예술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느낌에 있어서는

보편적이다. 즉 아름다운 것을 보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아름답다고 느낀다는 의

미이다. 그래서 그 보편적 느낌의 일반화를 통한 민주주의가 요청된다. 민주주의는

감성적인 것이지 논리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 미술을 하는 나의 입장이다. 태초

에 인간이 느꼈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인간의 집합유형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역사가 흐름에 따라 인간의 철학적 사고의 모형을 채용하고 또 오류를 유발시키면

서 균형의 감각을 깨뜨렸다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전환기의 문화전쟁에 대

처하는 우리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권위적인 것보다는 기능적인

것을 많이 양성하여, 기능을 상실한 권위는 부패한다'는 말에 따라 권위는 상징

과 내용만 갖고 기능을 형식으로 갖는—마치 영국의 여왕이 상징적 내용을 갖고

관리가 형식을 갖듯이—분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래서 문화정책도 테크노크라트

에 의해 과학적으로,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그 추진력으로서 우리에게 내재하는 잠

재적 감성을 유발시켜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이상은 질문이라기보다는 나의 소견을 덧붙여 피력한 것이다.

김 태곤 : 전통예술분야를 담당한 김태곤이다. 전통예술분야에서 설정한 전환기에

대한 개념과 연극분야에서 설정한 그것이 서로 상반되어 개념의 혼선이 있다. 그

래서 나는 전통예술분야에서 설정한 전환기의 개념에 초점을 두어 말하겠다.

나는 전통예술이 거론되는 시점의 논의점은 한국적 예술의 개성화 즉 한국민족

예술의 개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좁혀진다고 본다.

발제문에서 는 우선 한국예술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와, 둘째로 전통예술,

전통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발제내용을

보면 음악과 마당놀이 부문에 중점을 둔 감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타. 가령 예술을 그냥 얘기할 때는 불교예술도 전통예술이 될 수 있고, 유교예술

이란 말이 있다면 그것도 전통예술이 될 수 있으며, 기독교도 100여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독교예술 역시 전통예술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전통예술

의 범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층예술이란 말로 표현된 민속과 전통예

술의 관계는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도 당연히 민속분야에서 거론되어야 했음

에도 불구하고 별로 뚜렷한 얘기가 없었다.

다음으로, 현대적 재창조라는 말도 거론되었는데 그 구체적 대안은 제시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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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 같다. 전통예술을 보급하는 과정으로서 초·중·고등학교에서부터 교과과정

을 개편하자는 것, 방송매체의 이용, 그리고 마당놀이의 공간을 조성하자는 등의

의견이 나와서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그래서 질의라기보다도 나의 생각을 개진해 보고자 한다.

우선 전통예술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즉 다양한 기록을

예술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집한다든가, 필요한 시설을 건립한다든가 하는 등

의 고려가 충분치 못하다는 의미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28년에 걸쳐서 문화공보부가 주관하고 있는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가 있는데, 시상에 급급한 나머지 너무 인위적으로 조작되고 있다는 느낌

도 주고 있지만, 땅 속에 묻혀 있던 민속예술이 대운동장으로 나왔고, 관중이 많이

동원되어 시행될 수 있었고, 어떤 형식으로든지 연출되어 다듬어져가고 있다는 것

은 칭찬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28년 동안 민속예술경연대회가 개최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그것에 대한 민속의 정리·연구에 필요한 기록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더욱이 그것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는 후속조치 즉 경연된

민속예술의 보급방안 및 정착방안들이 강구되지 않았다.

전통예술이란 것이 과거에는 추석이나 설 등의 명절을 통해 자생적으로 전승되었

다. 전통적인 민속예술은 농경제례의 한 분야로서 자생적이고 자전적이었다. 가령

손으로 모를 심고, 낫으로 벼를 베고, 호미로 논을 매면서 모심는 노래, 벼 베는

노래, 논매는 노래를 불렀다. 한 마디로 말해서 그들의 일 자체가 하나의 놀이였

다. 그러나 오늘날의 상황은 예전과 다르다. 오늘날은 경운기, 콤바인의 발달 등으

로 노래는 모습을 감추고 있다. 그래서 문화공보부에서 향토축제를 일으키고자 적

극적으로 노력했지만 그것도 중단상태에 있다. 인간문화재를 지정하고 보조금을 주

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므로 자생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

은 하고 있지만, 이 향토축제의 경우 보조금을 주기는 주지만 그 자생적 정착에 대

한 구체적인 연구는 하고 있지도 않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전통예술을 보급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를 심각히 토의

하여, 보존뿐만 아니라 어떻게 자생력을 가지고 정착될 수 있는 가에도 역점을 두

어야 한다. 초·중·고등학교에서의 교육이나 방송매체를 통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

니라 민중들로부터, 저변으로부터 불이 붙어 상향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방안이 필

요한데 아직 그 구체적인 실마리를 잡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전환기를 얘기하면서 차제에 전통의 현대적 조명 및 재창조의 방향이 연구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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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실시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물론 정책만 앞서서는 안되며 그 정

책의 기반을 조성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이 상일 : 전환기란 역설 paradox의 시대이기 때문에 전환기를 성찰한다는 의미에

서는 예술가들은 이제 민주화니 펜의 자유니 하는 것에 대해 입을 다물고 예술로서의

절제나 자중으로 들어가야 하며, 비예술가들은 그러한 예술가를 위해 절대적인 자

유를 보장해주고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전환

기에 있어서의 문제가 표현의 자유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술성이라는 말을 겁을 내

어 회피하려는 경향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은 특히 연극을 위시한 공연예

술 분야의 발표를 들으면서 더욱 절감하였다.

마당놀이나 전통민속예술에 대해서는 그것이 예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예술에 대해 너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닌가? 전환기는 즉 과도기와는 다

른 도약의 시기이기 때문에, 연극을 예로 들어 얘기하면, 연극예술에서 예술이란 말

에 의문을 제기치 않더라도 그냥 연극관념 즉 연극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은 넓혀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연극만이 아니라 무용이나 음악·미술 그리고 현재 우리

가 쓰고 있는 문화예술이란 말 자체까지도 모두 적용될 수 있는데, 여태까지의 고전

주의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것은 다원화 시대의 우리 사회 혹은 예술의

다양성을 위해서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만 현재 예술로서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굿거리나 전통예능, 동시에 연극예술과는 상관없다고 생각되기 쉬운 전자영상매체

등에 대해서 우리의 의식을 넓힐 수 있는 것이다. 70년대 이후의 퍼포먼스 원리에

의해서 보면, 우리의 사회생활의 행동 하나하나가 일종의 드라마라는 사회학적 관

점, 연극인류학적인 안목에 의해서 우리가 너무 좁게 생각하고 있는 연극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우리의 의식전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의식을 고정

관념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의미이다. 또한 이것은 좁은 진통사회에서 살아 왔던

우리 정신의 이륙이고, 그래야 비로소 이태주 교수가 발표했듯이 소극장운동 같은

전혀 다른 운동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의식의 해방이라

는 것과 문화공간의 확보—이태주교수는 소극장운동으로 표현한—라는 개념을 연

결할 수 있는 상관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최 청자 : 무용분야 최청자이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다.

신문에서도 보도되고 여러 무용평론가에게서도 거론되고 있는 바와 같이 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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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극 중심으로 흐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데에 동감한다. 그러면 어떠한 체제로

나아가야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지 그리고 오늘날의 예술을 전환기 예술이라고 할

때, 순수성에로의 회귀가 강조되지만 무용에 있어서는 시대성을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선 심층적 해명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문제들에 대해 알고 싶다.

김 정길 : 공연예술이라고 무차별적으로 묶어서 이태주 선생이 발표한 데 대하여

유감을 느낀다. 음악과 연극이 표현방법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분리되

어 토론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태주 선생께서는 연극에 대해서는 상당히 톤

이 높고 강하지만, 음악을 얘기할 땐 약간 뒤로 쳐져 있는 느낌을 받았다.

먼저 이중한 선생의 문화일반에 대한 몇 가지를 말하겠다. 정치·사회적 전환기

의 의미가 문화적 전환기의 의미와 다르다고 했는데 무척 궁금하다. 또 문화예술

의 장르별 제약조건이 얘기되었는데, 음악예술 분야에 있어서의 장르별 제약 조건

까지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관점에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다. 나는 민주화란 맡을 매우 좋아하는데, 음

악예술에 있어서 민주화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이며, 그 성취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고 싶다.

유 재천 :문화일반에 대해서 이중한 선생이 문화수용에 초점을 두고 말한 것들에

대해 나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그런데 그 논지 가운데 나와는 약간 다른 이견이 있다. 그래서 문화수용자와 문

화수용능력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선생이 제시한 방안 이외의 나 나름의 몇 가지 의

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나의 보충의견이다.

우선 문화수용자의 문화수용능력의 제고를 위한 비평기능의 활성화를 이선생은

거론하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 나는 우리 나라 대중매체 특히 신문들이 저널리즘 리

뷰를 본격적으로 시도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수용자에게 문화정보를

공급하고 문화선택에 도움을 주는 저널리즘 리뷰는 문학예술의 한 장르로서의 비

평과 구별되는 것으로 문화수용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믿는다.

둘째로 발표자는 초·중·고교의 문화예술교육의 개선을 주장했는데, 나는 그것

과 함께 문화수용의 기회를 넓히는 문화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박물관과 같은 시설들은 시인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화공간의 확산은 국민들에 대한 문화교육의 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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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이 거대한 건축공사를 벌이는 것이 문화공간

의 확대는 아니다. 체제경쟁에서 우위를 화보하기 위해서 또는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상징조형물을 건립하는 풍토는 지양되어야 한다.

세번째는 현대의 여러 가지 뉴미더어의 발달에 비추어볼 때, 문화내용 또는 문화

형식의 전달매체가 크게 변하고 있고 그에 따라 문화수용자들의 취향도 상당히 변

하고 있다. 즉, 문화형태가 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를 감안한

문화창작행위가 필요하다. 문화를 담을 그릇만의 변화가 아니라 그 내용의 변화도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 우리가 문화의 자주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와같

은 전달매체의 변화와 문화수용자들의 취향의 변화 등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

대체로 우리 나라에서 문화를 논의하고 문화정 책을 수립하는 문화엘리트 또는 문

화정책결정자들이 자신들의 세계에서 익숙해온 문화환경의 관점에서만 문화를 보

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지양되어야 한다.

여 석기 : 이상 일곱 분의 질문 및 보충의견을 들었다. 발제자들이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시간을 고려하여 얘기한 것이며, 우선 간략하나 매우 중요한 질문인

최청자 선생의 질의에 대해 안제승 전생의 답변이 있겠다.

안 제승 : 무용제에 대한 나의 소견을 질문하였는데, 무용제가 예술진흥에 그 목

적을 둔 것이라면 그 동안에 이루어왔던 성과는 양적 측면에 있어서 비약적으로 발

전했고, 공연활동의 활성화에 대해서도 커다란 공헌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반대로 진흥원의 당초의 의도와는 달리 무용계 스스로가 이것을 받아들이

는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그것은 관 주도 내지는 일회적인 관의

규제를 초래하는 역기능적인 부작용도 있었다.

나는 원천적으로 개인의 예술이 권위자라는 소수의 이름에 의해서 우열이 가려

진다는 자체는 예술의 자율성이나 예술가의 객체적인 예격(藝格)이 존재할 수 있

다면 중대한 침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상제도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 예산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부 선택적인 선별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면 여기서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선 참여 후 선별이고, 나머지

가 선 선별 후 참여인데 후자가 지금 현재의 실태이다. 그러나 문자가 거동언어를

규제할 수 없는 한 대본에 의해 선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런 접에서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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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려 안무자로 하여금 창작디자인 내지 계획서를 내게 하고, 또 시각매체를 통해

서 어떤 가능성을 점쳐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하나는 무용계가 창작활동의 활성화라는 측면을 떠나서 문화수용의 측면에서

비례와 군형을 맞추어내도록 현재의 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

년 단위 또는 그 이상의 단위로 어떠한 장기적인 제도적 대책—물론 그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을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질문에 대해서 말하자면, 나는 전환기란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술의 본질은 미래지향적인 것이지만 그 소재는 반드

시 현실 속에 있다. 따라서 현실에 속하는 작가의 문제의식이 항상 그 속에 도사리

고 있고 거기서 동기와 그 가능성이 나오는 것이라면, 예술가는 이미 현실을 보는

눈이 존재하므로, 특별한 경우 시대의 격변이 예술 그 자체의 본질을 변형시킨다

든가 차원을 달리하게 만든다는가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환기란 어떤 다짐과

자성의 계기 이상은 아니다. 그렇게 하여 남는 문제는 어떠한 것을 어떻게 현실에

수용하면서 자기예술에 반영시킬 것인가 하는 순전히 개인에 관한 문제이지 타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예술의 자율성의 문제가 되는 것

이고 자율성의 문제는 예술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의 문제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

한다. 물론 예술가도 그 사회에 살고 있는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예술의 자율성에

못지 않게 예술창작에 대한 책임도 부여되는 것인데, 권리와 의무라는 서로 상충하

는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자율성은 허용되어야 하며 반드시 책임도

강조되어야 하지만 그것도 흑백논리식의 양분법으로 양단해서는 안 된다.

이 태주 : 이상일 교수의 연극개념의 확대라는 논지에 동의한다. 이교수는 퍼포먼

스 perf ormance를 말했는데, 거리연극, 시장바닥에서의 연극, 그리고 공장작업장

에서의 연극, 특이하지만 영국 같은 곳의 공중전화박스를 무대로 한 연극 등이 퍼포

먼스 연극이라는 이름으로 공연된다. 예술이라는 말을 너무 내세우지 말고, 그것으

로부터 해방되자, 또는 표현의 자유를 떠들 것이 아니라 연극개념을 확대시키자고

할 때,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예술이라는 간판을 내세우고 표현의 자유

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을 때 비로소 시장바닥에서 하는 연극이 도로교통법에 저촉

되지 않고, 공장이나 전화박스에서 하는 연극이 집시법에 걸리지 않게 되는 것이

다. 이상인 선생의 말은 예술개념을 내세우기 위해서 예술개념으로부터 벗어나자는

역설적 표현으로 이해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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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석기 : 오탁번 선생의 질의에 대해 구 상 신생이 답변하겠다.

구 상 : 문학분야에 대해 오탁번 교수는 전환기의 시간적인 개념설정이 너무 표피

적이라고 지적했다. 현상적으로 사실 그렇다. 이 자리에서 쓰이고 있는 전환기란

말을 예술주의적으로 따질 수는 없는 일이다. 즉, 낭만주의에서 상징주의로 넘어온

다든가 상징주의에서 초현실주의로 넘어온다든가 하는 식의 표현으로 나타낼 수가

없다. 또한 이 말은 국가주의적으로 표현해서 국민의식에서 자유시민의식으로 전

환했다는 식의 포착도 어려우며, 국가자본주의 형태에서 대중자본주의 형태로 넘

어간다는 식의 자본주의 발달의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

을 어떻게 문학에 대응시키는가 하는 점까지 심도화시킬 여지가 없었다.

주최측에서 계획한 것이 오늘 이 시점에서의 문학예술의 위상과 환경에 대한 토

의였으므로 따라서 표피적일 수밖에 없었음을 말하고 싶다.

좀더 깊은 토의는 각자의 전문분야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는다.

여 석기 : 오늘의 심포지움은 앞서 각 분야별 소토론회를 거친 다음 이루어진 것

이라 종전에 비해 상당히 조직적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범위는 넓고 문제점도 많

다. 그 외 많은 의견이 있겠지만, 이것으로 ' 87년 문화의 달을 기념하는 전환기

의 한국문화예술 심포지움을 마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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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포지움 제언 내용 요 약

1. 종 합제 언사 항 (총괄 )

가. 분화예술 창작부문

○ 예술창작의 표현 자유 보장

○ 한국문화예술의 자주성과 주체성 화립

○ 비평정신의 보장과 활성화

— 전문 문예비평 부재에 따른 창작의 가치상실 및 상업주의화

— 문화예술 비평의 황성화로 국민의 향수능력을 제고

○ 전통개념을 확대, 산업사회 문화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

○ 한국문화예술의 국제화

— 예술창작의 질적 향상 및 해외 소개 강화

나. 문화환경 개선부문

○ 문화예술계의 민주화, 자율화

— 제도, 운용의 권위주의 청산

○ 문화적 다원주의의 풍토조성

— 비젼으로서의 다원주의 지향

— 문화예술계의 양극화현상을 상호존중자 대화로 해결

○ 참여·민중 예술에 대한 간섭주의 탈피

— 자생적 특성을 살려 예술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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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계의 자율적 노력에 의한 급진적 예술의 승화

○ 통일 문화예술의 지향

— 분단 문화의 극복

— 북한 문화예술 연구개방

다. 문화정책부문

○ 문화행정의 전문화 및 민주화 추구

— 문화예술 지원의 배분적 평등 유지

— 심의검열제도 폐지

— 문화정책심의위원회 구성필요

○ 중앙문화의 지방분산화

— 정부의 문화행정기능 지방분산

— 문예진흥기금의 지방분배

— 지방문화행정의 독립

○ 전문문화시설 확충(소규모 공간)

— 지자제 실시에 따른 소규모 문화공간의 지방확대

— 대형 시설의 신축이 아닌 기졸 유휴공간의 활용

○ 문예교육정책 정비

—국가 문화발전의 장기적 청사진과 부합 필요

— 초·중·고교 문예교육의 강화

— 지자제 실시에 따른 대학문예교육 프로그램의 지역 특성화

— 형식적인 지원보다 근본적 대책 모색

○ 지원 원칙 설정

—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음

○ 문화부 독립

— 문화부문을 총괄하는 부서로

— 운용 인력의 고급화 및 전문화

— 중앙과 지방에 독자적인 문화행정체계 확립

○ 국제문화교류의 내실화

○ 문화세 , 문화복권제도 도입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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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문화예술 향수부문

○ 문화향수능력 확대

—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장기방안 마련

— 국민의 문화참여기회 확대

○ 대중상업 예술과 순수고급예술간의 격차해소

— 언론계의 보도 비평기능의 전문화(상업주의 탈피)

— TV등 대중매체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 문화예술 전달매체의 TV만능주의 지양

— 예술의 하향이동 방지

○ 놀이문화, 청소년문화 등 생활문화 개발

— 여가문화 창출

—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보급방안

○ 문화의식의 제고(문화의 총체 개념화)

— 사회발전 계획에 포괄적인 문화개념의 정립

— 경제발전에 선행하는 문화가치 개념 확보

2. 예 술정 책관 련 사 항

가. 문학분야

○ 납북, 월북작가 작품 해금

○ 남북한 문화교류 확대l

— 북한문학에 대한 연구기반 확충

○ 민족문학의 정통성 회복을 위한 정책

○ 문예정책의 독자성 유지

○ 금서에 대한 공개토론 필요

○ 저널리즘의 상업주의적 태도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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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자'제 확립

나. 미술분야

○ 표현의 자유보장 및 이념교육 강화

— 표현자유의 절대적 보장

—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구분하는 이념교육 강화

○ 중앙미술의 지방분산화

— 지방고유미술의 활성화

— 지방전문인력, 소공간 배치

○ 지자제 실시에 따른 미술관의 중소도시 확충건립

— 대형시설의 신축이 아닌 기존 유휴시설(창고 등)의 활용

○ 미술교육의 자율성과 지역 특성화

— 지방 미술대학의 교육프로그램 특성화(획일성 탈피)

— 문교부의 교육내용 간섭 지양

다. 전통예술분야

○ 전통예술보존 및 전승체계 개선

— 원형보존'과 전승'의 행정담당 부서 분리

—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수제도 존폐 여부 및 개선방안 재검토

○ 전통문화 교육체계개선

— 초·중·고 교육과정 개정(전통문화 언어교육)

— 음악대학의 서양음악 일변도 탈피

○ 방송 매체의 전통예술에 대한 시각 교정

— 전통예술의 일반화, 보편화를 위한 방송편성확대

○ 전통적 양식에 의한 새로운 한국음악 창조

— 가칭 한국음악원' 창설

○ 향토축재를 주민운동으로 승화

— 자연스런 진통 민속예술 전승

— 자발적 참여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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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극분야

○ 공연윤리위원회폐지(공연법 폐지)

— 무대예술 진흥법으로 대치

— 공윤심의는 사법적 판결에 귀속

○ 지방대학 연극학과 증설

○ 시립, 관립극단 창단 필요

○ 초·중·고 연극교과 과정 개설

마. 무용분야

○ 무용장르의 독립적인 영역확보 필요(무용이 체육의 일종이 아님)

— 대학 무용과의 체육과로부터 독립

— 중·고교과정에서 무용과 체육의 분리

— 체육전공자의 무용교사직 독점 시정

바. 음악분야

○ 매스컴의 문화계도기능 확대

— 상업주의 방송탈피, 순수음악의 방송이용 확대

— TV문화채널 확보 운영

○ 음악교육과정 개선

— 양악과 국악을 분리하는 교육제도의 개선

○ 전문화된 음악학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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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 예진 흥원 관련 사항

가. 문학분야

○ 북한문학 연구지원

○ 한국문학 해외소개 강화

— 한국문학 개설서 소개부터

— 해외작가와 교류확대지원(제3세계 작가포함)

○ 문학지원의 공평성

— 신문, 잡지를 거치지 않은 미등단 문인(무크지, 단행본 데뷰문인)에

대한 지원금 지급

— 예술단체 운영비 지급부당

— 계간지지원

○ 번역가 양성과 투자 필요

○ 전업작가 육성과 독자 저변확대 노력

나. 미술분야

○ 미술지원을 전담하는 전문기구 설치 요망

○ 지역 로칼 아트 센타 건립지원

○ 산예협동 프로그램 개발 요망

○ 개인 소장품 대여전시 지원

— 상 받기 위한 경선행사가 아닌 축제적 행사로 전환

○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성격 재정립

○ 공예 및 디자인에 대한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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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통 예술분야

○ 전통예술 기록보존을 위한 자료관 확충

— 개인소장 자료수집

— 보존을 위한 기록자료 제작확대

○ 기층민중문화의 예술형상화작업 지원

— 마당놀이 전문극단 몇 전문공연장 확보

라. 연극분야

○ 예총, 공윤, 문예인 의료보험 지원 철폐

○ 기금운동을 씰링제도로 전환

○ 창작극 위주의 지원을 넘는 지원범위확대

○ 연극학술활동 지원

○ 아마추어연극 지원방안 수립

— 아마추어 연극제 지윈(대학극 및 직장연극)

○ 연극 제작금고 설치

○ 연극제참가 제한의 완화

○ 연극지원 정책 재검토 필요

— 극작가 지원과 공연지원으로 개편

○ 공연 사후지원제도 도입

— 대본심사만으로는 불충분

○ 현행 지원사업의 방향 전환

— 극작가 지원만이 아닌 연기자 및 무대기술인 지원

마. 무용분야

○ 무용극 중심의 현행 지원제도 재고

○ 무용관련 지원 사업은 무용가 중심으로 전환

— 제 3세대 무용인 진출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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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일적 지원방식 탈피

— 규모나 내용에 따라 지원 방식 달라져야

○ 한국무용의 해외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지원

— 재외 한국공관에 한국무용 소개자료 배포

바. 음악분야

○ 음악창작 지원확대

— 우리식의 음악 개발

— 발성법, 한국어 멜로디 연구 등 기초 학술분야 지원

○ 팝송문화에 알맞는 우리 음악 개발작업 지원

— 서양음악 토착화 및 젊은 세대를 위한 우리 음악 감수성 개발

○ 음악분야 지원 타분야와의 균형 필요

사. 각분야 종합제언

○ 진흥원의 정치적 중립

○ 진흥원의 본래적 기능회복

— 정부·문예단체·문예인과의 교량역할

○ 지원정책 및 지원방안의 과학화

— 지원방식을 창작중심에서 보급과 수용중심으로 전환

4. 문 화예 술계 내부 관련 사항

가. 문학분야

○ 존재론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작품 창작 필요

○ 비평기능의 활성화

○ 문학계 내부 의사소통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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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 참여단체간의 상호간 대화 필요

○ 문인헙회의 보수성 및 관료화 시정

나. 미술분야

○ 서구지향적 창작 풍토의 개선

○ 민중예술 수용, 미술의 다양화 추구

○ 미술계 비평정신 강화

다. 전통예술분야

○ 서구예술과 전통예술의 접맥수용

— 외래문화 수용의 이념적 좌표 정립

○ 전통예술의 창조적 계승

— 지나친 원형고수 현상 탈피, 창조의 문호 개방

○ 한국문화의 비자주성 을 극복하는 준거틀로서 의 전통예술 활용

○ 국악과 양악의 양극화 해소

라. 연극분야

○ 한국연극의 특성인 통속성과 지향성 청산

○ 좋은 희곡과 인재 양성

○ 연극의 다양성 확보

— 비제도권 연극을 연극계 내부로 수렴

○ 연극의 기업화, 대중화, 대형화 유도

— 극단의 난립으로 빚어진 극단의 영세성 해소

○ 연극관객의 체계적 관리 필요

○ 연극협회 기능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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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무용분야

○ 대학교수와 무용가에 대한 개념 정립

— 전문화 추구

○ 대본중심의 무용 탈피

○ 사회변동의 수용과 무용장르의 전문화 필요

○ 무용가의 폐쇄성, 파벌성 시정

바. 음악분야

○ 공동체에 필요한 음악 창출(대중성 확보)

○ 서양음악의 주체적 수용과 연주의 자주화(레퍼토리선정, 가사번역 등)

○ 연주가와 작곡가간의 신뢰회복

○ 클래식과 대중음악 간격 해소(상호 폐쇄성 타파)

사. 문화일반

○ 가수요현상에 의한 반문화현상은 문화계의 평형 감각 상실우려

— 문화의 하향이동화 현상 해소 필요

○ 우리 문화의 질적향상

— 비평기능의 확대

— 문화수용자의 문화수용능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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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소년 문화에 대한 인식 1. 문화예술 접촉 및 장애요건

Ⅲ. 문화환경 2. 문화예술에 대한 선호도 및 만족도

1. 여가생활 Ⅴ. 맺음말

Ⅰ . 머 리 말

한 국가의 경제수준을 평가하는 지표가 경제지표이며, 국민의 복지수준을 평가

하는 지표가 사회지표이다. 이들 지표들은 경제정책이나 사회복지정책 수립에 기

초가 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문화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한 국가의

문화수준 다시 말해서 문화환경 및 공간의 여건, 그리고 국민들의 문화혜택 (문화이

용이나 수용)의 수준 그리고 문화행사에 대한 만족도를 가늠하는 문화지표조사가

필요하다. 한 국가의 문화정책수립을 위한 문화지표측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UNESCO를 비롯한 몇몇 국제기구는 물론 일부 선진국에서도 강조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국민들의 문화적 평등과 문화적 민주화 그리고 문화수준의 향상이라

는 국가정책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 특히 제 3세계의 경우 문화의 독자성

이 없는 국가는 문화주권이 없는 국가이고, 문화주권이 없는 국가는 참다운 독립

국가가 아니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다.

우리 나라와 같이 외래문화의 위협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전통문화를 창조

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켜 외적으로는 문화의 독자성을 세계만방에 과시하고 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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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분단상황에 있는 한반도의 문화적 정통성을 영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현실적 요청을 간과할 수 없다. 아울러 국민들의 문화공간이용의 확대와 문화수준

의 향상, 계층간의 문화적 갈등이나 문화적 소외감을 불식시키고 민족의 공동문화

형성에 모두를 능동적으로 참여케 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문화정책의 수립이 무

엇보다 긴요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화발전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정책의 기본자료

로서 문화지표나 문화통계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다음에 소개되는 내용은 한양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에 의뢰하여 ' 87년 말부터

' 88년 2월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문화생활 및 문화공간 이용조사를 실시한 결

과이다. 이 조사는 바람직한 문화발전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정리하려

는 데 목적을 두었으며, 특히 문화발전연구소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문화지표조사

의 일관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문화환경, 개인별(계층별) 문화이용 및 수용

수준, 개인별 문화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하였는데, 이와 같은 조사는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시도된 조사라는 데 큰 의의가 있으며 따라서 이 조사결과가 우리 나라의

바람직한 문화발전연구, 그리고 문화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에 크게 이용되기를 바

라며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분석·소개한다.

II. 문화에의 인식

1. 문 화의 개념

문화'라는 말처럼 누구나 쉽게 쓰는 말은 없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이

나 생각들에 문화라는 말을 무심히 붙여쓴다. 예를 들어 지하철 문화 , 스포츠

문화 , 마이카 문화' 등도 다 이런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이처럼 누구나 일상적

으로 문화란 말을 하지만, 이 문화란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각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문화를 정의하고 있는 개념이 상이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300여 가지의 문화에 대한 정의가 주어진 것만 보아도 문화에 대해 어

느 한 가지 정의로 규정화시키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19세기 최초의 인류학자들이 인간의 전체적 관습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했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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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culture란 용어는 지금까지 수많은 정의가 주어졌지만 아직도 그 정의에 대한

종합을 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정의가 포괄하고 있는

의미는 대개 문화란 사회로부터 전수된 인간의 축적된 경험의 총체, 또는 사회적

관습에 의해 얻어진 행위의 전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보편적인 정의는

인간집단의 한계성 때문에 여러 갈래의 한정적 정의를 파생시키고 있지만, 각 인

간 집단의 자기문화에 대한 우월성 내지는 자문화중심사상을 고려해 본다면, 그 같

은 수많은 정의의 가능성이 결코 이해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 일반대중이 갖고 있는 문화개념에 대한 의식은 어떤 것일

까? 즉 자기문화에 대한 우월성 때문은 아니라 해도 자문화중심사상에 입각한 문

화개념이 어떤 양태로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이번 조사에 의하면 우리 나라 일반대중은 문화를 예술'로 보는 경향이 가장 많

으며(42.8%), 이어 생활양식 (30.3%), 교양 (11.0%), 인간관계 (7.3%), 의

식구조' (6.6%)의 순으로 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결과가 시사하는 바

는 대체로 우리 나라 사람들은 문화인식에 있어 보편적인 생활양식' 모두가 문화

양식에 속한다는 폭넓은 의식보다는 문화의 한 표현양식에 불과한 예술활동에 국

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문화란 지식·신앙·예술·도덕·법률·

관습 그리고 사회의 성원으로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행위나 능력을 포함하는 복

합적인 모든 것'이라는 E.B. Tylor의 정의라든지, 한 특정 사회의 성원들이 전

수하였고, 또 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행위의 관습적 모델·행위·지식들

의 총화'라는 R. Linton의 정의에 비추어 보면, 우리 나라 일반대중은 전반적인 문

화인식에 있어 아직 이해도가 부족하여 단지 문화의 한 장르에 불과한 가시적인

표현양식에서 문화의 전반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이에 관해「보고서」에 나타난 결과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일반

대중이 문화를 예술로 보는 경향이 강하나, 직업적으로 어업 종사자와 일반 근로

자들의 다수가 문화를 전승되어 공유된 생활양식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것과

(어업종사자 : 50%, 근로자 : 32.4%), 성별·연령별·직업별 등에 따라 문화를 인

간관계 혹은 의식구조로 인식하는 데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즉 20대와 61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대재 이상의 고학력자를 비롯한 전문직·회

사원·경영인·공무원·학생 등 소위 인텔리 계층이 거의 예외 없이 문화의 개념을

인간관계보다 의식구조 속에서 더 많이 찾고 있다. 그리고 여자는 의식구조보다

인간관계 속에서 문화의 개념을 찾는다는 점이 남자의 경우와 다르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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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 유문 화에 대한 인식

고유문화라 함은 전통문화라는 표현과 상합하는 단어로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독특하게 축적된 각 민족이 지니고 있는 보편적 생활양식 전부를 지칭하는 말이

다. 즉 고유문명이라는 하드웨어 속에서 표출되어, 그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그 일

부가 전승되어 내려온 소프트웨어적인 고유(전통)문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외래적인 색채가 짙은 청소년문화·대중문화 등과 상응되기도 하는

데, 이처럼 고유문화와 현대적 문화가 병존하고 있는 이즈음에 일반국민은 우리

나라의 전통문화에 대한 흔적을 어디에서 찾고 있으며 일상생활의 어느 부분에서

고유문화를 느끼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 주변에서 고유문화가 가장 많이 존재하고 있는 분야는 우리들의 생

활관습'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유문화가 가

장 많이 존재하는 분야로 생활양식 (44.8%)을 지적했고, 그 다음이 의식구조'

(18.3%), 예술 (13.2%), 종교 (11.6%), 인간관계 (5.7%), 음식 (2.7%)·

의상 (2.2%)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자의 성별·연령·소득수준·직업 등 분류에 따른 결과에서도 예

술'· 종교'·'인간관계' 등에 있어서 약간의 변동이 있었을 뿐 전체적으로는 거

의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상과 같은 고유문화에 대한 인식을 앞에서 언급했던 문화에 대한 개념과 비교

해 볼 때 우리 나라 사람들은 고유(전통)문화와 일반문화에 대한 인식이 보편적인

생활양식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양식에 따라 문화에 대한 인식

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일반문화에 대한 인식은 음악·미술·

무용·연극 등의 예술에서 찾고 있는 반면, 고유문화에 대해서는 생활양식 즉 가

옥·의복·식생활·풍습 및 관습 등에서 주로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한 가지 의식의 혼선을 빚는 것은 전통예술에 대한 인식이 고유문화의 개념 속에

서 인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문화에 대한 인식의 한 유형인 예술로 지각되어

져 있다는 점이다.

또한 우리의 고유문화에 대한 인지도에 있어 전반적인 결과는 매우 잘 앎 1.

3%, 잘 앎 23.95%, 보통 43.3%, 모르는 편 26.5%, 거의 모름 4.9%로

나타났는데, 보통이다'라는 항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것으로 긍정적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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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다 하더라도 응답자 전체의 31.4%가 우리의 고유문화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별 구분에 있어서는 20대(70.8%)와 60대

(69.5%)가 10대(66.1%)·30대(66.5%)·40대(68.8%)·50대(69%)보다 고유문

화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 세대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학력별 구분에서는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 계층에서 높은 인지도(70.9%)를 갖고 있다. 직업별 구분에서는

어업 종사자가 다른 직업 종사자들보다는 월등하게 높은 인지도(어업종사자 : 75%,

전체평균 : 68.6%)를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이 경영인·전문직 종사자의 순으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의 고유문화에 대해 가장 낮은 인지도

를 갖고 있는 계층이 주부(주부 : 63.6%, 전체평균 : 68.6%)인데 이 점은 전혀 뜻

밖의 결과이다.

3. 문 화예 술활 동에 대한 인식

문화예술활동은 여러 측면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문화에 대한 정의가 지금까지

무려 300여 개 이상이나 나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문명이란 고형물 속

에서 행하는 활동의 제측면을 몇 가지의 유형으로 정형화시킨다는 것은 무엇보다

어려운 일이다. 그만큼 문화예술활동이란 전체 인구수만큼이나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이해도 이다. 즉 전통적으로 예능계

분야를 천시해 온 인습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같은 인습적 시각이 얼마나 변모해

있는가를 가늠해 보는 것도 우리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문화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이해도를 알아보는 방법의 하나

로 자녀들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을 파

악해 봄으로써 문화예술에 대한 긍·부정의 차원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조사에는 이 점이 잘 나타나 있다. 즉 응답자의 자녀가 문화예술분야에

종사하려 한다면—'이라는 설문에 대해 자기자신의 결정에 맡기겠다 (55.6%)

와 적극 돕겠다 라는 긍정적인 응답이 전체의 70.2%를 차지하고 있어

결국 이 분야의 활동에 대해 매우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체의 31.3%가 취미 정도로 지도하겠다'와 적극 말리겠다'로 응답해,

아직도 우리 나라 사람의 상당수는 문화예술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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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소득별·직업별 구분에서 특징을 찾아본다면, 먼저 소득별 구분에 있어서

는 비교적 소득이 높아 안정적인 생황을 영위하는 고소득층일수록 자녀들의 문화

예술활동에 적극적인 의견을 보이는 반면, 소득이 낮아질수록 적극적으로 말리겠

다는 견해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직업별 구분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은 전문직 종사자들의 적극 지원'성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군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직업 특성상 자녀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응답한 것이 가장 높았다. 취미

정도로 지도하겠다는 항목에서는 어업 종사자가 가장 높았으며, 자녀들의 문화예

술활동을 적극 말리겠다고 응답한 사람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계

충이 주부라는 점(주부 : 3.3%, 전체평균 : 1.7%)은 의외로 나타난 결과다.

이상에서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인식을 자녀들의 문화예술활동 여부라는 이해도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나, 본인들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참여 기대도 측면에서 인

식 정도를 살펴보면, 앞으로 관심 있는 예술활동에 대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석하

겠냐는 설문에 대해 전체의 67.2%가 참여 희망을 피력함으로써, 대체적으로 문화

예술활동에 매우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이 설문에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

은 참가하겠다고 대답한 사람의 지역분포가 대도시(69.8%)나 중소도시(69.1%)보

다 군지역(94.7%)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이는 그간 관심 있는

영역에서 문화예술활동을 충분하게 영위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로써, 이

지역 사람들에게 충분한 문화예술활동의 기회가 주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4. 청 소년 문화 에 대 한 인 식

좀더 넓은 의미에서 문화의 의미를 찾는다면 그것은 사회, 집단 또는 개인에게

있어서, 가정과 그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사물들과 그 같은 관점을 나타내는 취향

속에 삶의 양식·지속적인 미학적 관점·자아에 대한 도덕적 개념 등을 결합함으

로써 통일성을 유지하려는 계속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문화란 그같이 감

각의 영역, 감정과 도덕성, 그리고 이러한 감정들에 대해 명령하고자 하는 지성의

영역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했을 때 오늘 우리의 청소년에 있어 그들의 문화는 무엇인가. 그것은

아마도 문화적 기초소양이 전혀 없는 백지의 문화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

에 의하면 현재 우리 나라에 청소년 특유의 문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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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이고, 이에 반해 청소년 문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1.1%를 차지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도 우리 나라의 청소년문화에 대한 존재유무는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 문화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흑백논쟁에 앞서 우리가 분

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청소년의 문화적 기초소양을 대변하는 그들의 문화

능력의 유무인 것이다. 1978년 경향신문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했던「한국인

의 문화의식과 문화생활 실태조사」에 의하면 청소년이 전혀 접해보지 못한 문화예

술활동 가운데 탈춤구경(67.1%)·오페라 관람(58.3%)·판소리 관람(77.3%)·발

레 관람(54.1%)·국악연주 관람(53.5%)·고전무용 관람(49.8%) 등이 높은 비율

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반면 대중음악쇼 구경에 있어서는 국민학생이 58.7%,

중학생이 69.4%, 고교생이 62%, 대학생이 50.5%를 차지하고 있어, 앞의 경우와

좋은 대조를 보였다. 물론 지역별·계층별로 문화혜택의 기회가 다 같을 수 없다

는 점에 유의해야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구체적 문화예술 내용과의 접촉빈도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초적 문화소양이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본다면,

오늘 우리 청소년의 수준은 대중문화와의 친밀감은 높으나 고급문화와의 친숙도는

대단히 소원하다고 하겠다.

청소년 문화의 존재유무에 대해 본조사의 결과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

장 두드러진 문제점으로써 10대의 경우는 그들이 청소년기에 속하면서도 청소년

문화가 존재하지 않는다(40.6%)라고 보고 있어 결국 그들 청소년들의 눈에 비친

우리 나라의 청소년문화는 뚜렷한 선을 그을 수 없는 애매모호한 상황에 처해 있음

을 알 수 있고, 이것은 상대적으로 청소년문화에 대한 명확한 가치기준과 그에 준

하는 청소년문화행사가 없었다는 증거가 된다.

또 한 가지 특징은 20대 이상의 연령층이 전반적으로 청소년문화의 유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과는 달리 60대 연령층에서는 비록 큰 차이가 없는 결과

라 하더라도 청소년 문화의 유무에 대해 26.9%의 사람이 있다'라고 대답하여 없

다 (23.1%)라는 의견보다 긍정적이었다.

이상과 같은 긍정적인 평가는 학력별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자들의 응답에서도 볼

수 있는 것으로, 그들은 우리 나라 청소년문화의 유무에 대해 없다(36.3%)라는

견해보다는 있다 (42.9%)로 보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상을 제외하면

각 구분에 상관없이 대개 청소년문화의 유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였는데, 이 점은

앞으로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문제 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왜냐하면 문화예술활

동이란 어렸을 때의 경험이 각 사람의 문화예술 참여도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

351



文化藝術論叢 濟1輯

라 그 경험의 성격에 따른 삶의 질 Quality of Life도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이미 앞에서 얻은 결과, 즉 청소년문화의 유무에 대해서 그 중 있다'고 대답한

사람을 중심으로 현재 우리 나라 청소년문화에 대한 성격을 규정해 보았을 때, 바

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57.3%를 차지하고 있어 결국 우리 나라 청소

년문화는 그 내용면에 있어서도 매우 부실함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연령별 구분에 있어 60대 이상의 50%가 청소년문화를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으

며, 직업별 구분에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경영인들의 각각 54.9%, 41.7%

가 청소년문화를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그렇지만 대개—특히

학력별 구분에서 두드러진 현상이긴 하지만—청소년문화의 건전여부를 바라보

는 시각에 있어서 대단히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문화에 대해 바

람직하지 못하게 보는 시각의 이면에 숨어 있는 청소년들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실태를 역설적으로 그들의 여가활동 이용실태로 파악해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즉

1981년 국무총리실 청소년대책위원회가 주관하여 실시했던「청소년의 여가활용 실

태」의 조사 결과 (〈표 1,2>)에서 드러난 청소년의 기초소양 부족에서 오는 그들의

여가활용 능력은 실질적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거의 배제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

〈표 1〉 평일 여가활동 (%)

항 목 전 체
국 민

학 생
중학생

고 등

학 생
대학생

근로청소년

도 시 농 촌

972 701응 답 인 원 9,491 1,961 1,938 1,946 1,973

캠핑·등산·낚시

여 행

운 동

집 안 일

견학 · 답사

봉 사 활 동

종 교 활 동

서 클 · 단 체 활 동

292
(1.5)
194

(1.0)
1,511
(8.0)

3,169
(16.7)

36
(0.2)
103

(0.5)
330

(1.7)
499

(2.6)

12
(0.3)

6
(0.2)
430

(11.2)
777

(19.80
1

(0.1)
19

(0.5)
25

(0.6)
2

(0.1)

44
(1.1)

11
(0.3)
373

(9.6)
957

(24.7)
4

(0.1)
11

(0.3)
57

(1.5)
8

(0.2)

31
(0.8)

30
(0.8)
290

(7.5)
669

(17.2)
7

(0.2)
21

(0.5)
83

(2.1)
390

(9.9)

79
(2.0)

84
(2.1)
251

(6.4)
202

(5.1)
7

(0.2)
21

(0.5)
83

(2.1)
390

(9.9)

88
(4.5)

35
(1.8)

97
(5.0)
265

(13.6)
5

(0.3)
10

(0.5)
38

(2.0)
18

(0.9)

38
(2.7)

28
(2.0)

61
(4.4)
299

(21.3)
12

(0.9)
26

(1.9)
35

(2.5)
2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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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 이

산 책

쇼 핑

골 목 에 서 논 다

데 이 트

독 서

예 능 활 동

음 악 감 상

사 색 · 공 상

라 디 오 청 취

T V 시 청

바 둑 · 장 기

취 미 수 집

공 작

수 예·뜨 개 질

잡 담

전 자 오 락

낮 잠

당 구 장

술

영 화 · 연 극

화 투 · 카 드

기 타

무 응 답

130
(0.7)
234

(1.2)
108

(0.6)
616

(3.2)
363

(1.9)
3,408
(18.0)

558
(2.9)
943

(5.0)
669

(3.5)
747

(3.9)
2,042

689
(3.6)
243

(1.3)
94

(0.5)
513

(2.7)
252

(1.3)
76

(0.4)
218

(1.2)
152

(0.8)
137

(0.7)
180

(0.9)
67

(0.4)
75

(0.4)
334

(1.8)

7
(0.2)

25
(0.6)

11
(0.3)
455

(11.6)
10

(0.3)
650

(16.6)
173

(4.4)
28

(0.7)
57

(1.5)
49

(1.2)
675

(17.2)
118

(3.0)
88

(2.2)
41

(1.0)
86

(2.2)
33

(0.8)
21

(0.5)
27

(0.70

11
(0.3)

2
(0.1)

20
(0.5)

54
(1.4)

10
(0.3)

38
(1.0)

6
(0.2)
114

(2.9)
15

(0.4)
713

(18.4)
94

(2.4)
122

(3.1)
66

(1.7)
105

(2.7)
554

(14.3)
145

93.7)
65

(1.7)
29

(0.7)
143

(3.7)
34

(0.9)
9

(0.2)
33

(0.9)

1
(0.1)

27
(0.7)

3
(0.1)

13
(0.3)

72
(1.9)

6
(0.2)

60
(1.5)

16
(0.4)

25
(0.6)

77
(2.0)
695

(17.9)
116

(3.0)
292

(7.5)
233

(6.0)
264

(6.8)
389

(10.0)
132

(3.4)
52

(1.3)
12

(0.3)
84

(2.2)
69

(1.8)
11

(0.3)
56

(1.4)
3

(0.1)
8

(0.2)
49

(1.3)
6

(0.2)
12

(0.3)
38

(1.0)

29
(0.7)

61
(1.5)

42
(1.1)

9
(0.2)

189
(4.8)
706

(17.90
124

(3.1)
334

(8.5)
222

(5.6)
145

(3.7)
164

(4.2)
185

(4.7)
12

(0.3)
6

(0.2)
19

(0.5)
78

(2.0)
24

(0.6)
59

(1.5)
134

(3.4)
104

(2.6)
58

(1.5)
48

(1.2)
21

(0.50
56

(1.4)

40
(2.1)

27
(.1.4)

25
(1.3)

3
(0.2)

49
(2.5)
438

(22.5)
37

(1.9)
118

(6.1)
56

(2.9)
88

(4.5)
157

(8.0)
54

(2.8)
12

(0.6)
2

(0.1)
96

(4.9)
17

(0.9)
5

(0.3)
19

(1.0)
11

(0.6)
19

(1.0)
32

(1.6)
5

(0.3)
3

(0.2)
75

(3.9)

38
(2.7)

23
(1.6)

8
(0.6)

10
(0.7)

23
(1.6)
206

(14.7)
14

(1.0)
49

(3.5)
35

(2.5)
96

(6.8)
103

(7.3)
55

(3.9)
14

(1.0)
4

(0.3)
85

(6.1)
21

(1.5)
6

(0.4)
24

(1.7)
4

(0.3)
5

(0.4)
3

(0.2)
3

(0.2)
6

(0.4)
39

(2.8)

자료 : 이중한·김문환,「문화촉매운동론」, 현암사,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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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방학 또는 휴가 때의 여가활동

(%)

자료 : 이중한·김문환,「문화촉매운동론」, 현암사, 1987.

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서(18.8%)·음악감상(5.0%)·영화연극관람(0.9%) 등

항 목 전 체
국 민

학 생
중학생

고 등

학 생
대학생

근로청소년

도 시 농 촌

응답인원

캠핑·등산·낚시

여행

운동

견학·답사

봉사활동

종교활동

서클·단체활동

돈벌이

예능활동

기술습득

독서

학교공부보충

해수욕

영화·연극관람

귀향

방송통신교육청취

기타

특별히한것없다

무응답

1,801
(9.5)

2,401
(12.6)
1764
(9.3)
179

(0.9)
401

(2.1)
518

(2.7)
559

(2.6)
397

(2.1)
542

(2.9)
322

(1.7)
2540

(13.4)
1292
(6.8)
839

(4.4)
467

(2.5)
1030
(5.4)

29
(0.2)
103

(0.5)
1270
(6.7)
2528

(13.3)

187
(4.8)
380

(9.7)
590

915.2)
31

(0.8)
53

(1.4)
78

(2.0)
17

(0.40
18

(0.5)
151

(3.9)
44

(1.1)
727

(18.5)
276

97.00
364

(9.3)
56

(1.4)
210

(5.4)
1

(0.1)
27

(0.7)
291

(7.4)
415

(10.6)

236
(6.1)
349

(9.0)
561

(14.5)
19

(0.5)
61

(1.6)
104

(2.7)
21

(0.5)
28

(0.7)
129

(3.3)
33

(0.9)
669

(17.3)
449

911.6)
186

(4.8)
85

(2.2)
186

(4.8)
2

(0.1)
16

(0.4)
285

(7.4)
457

(11.8)

374
(9.6)
537

(13.8)
293

(7.5)
31

(0.8)
79

(2.0)
157

(4.0)
73

(1.9)
36

(0.9)
114

(2.9)
93

(2.4)
536

(13.8)
333

(8.6)
122

(3.1)
168

(4.3)
189

(4.9)
3

(0.1)
13

(0.3)
295

(7.6)
446

(11.5)

599
(15.2)

655
(16.6)

160
(4.1)

33
(0.8)

86
(2.2)
108

(2.7)
355

(9.0)
218

(5.5)
84

(2.1)
89

(2.3)
384

(9.7)
172

(4.4)
71

(1.8)
81

(2.1)
197

(5.0)
2

(0.1)
31

1270
186

(4.7)
435

(11.0)

280
(14.4)

339
(17.4)

67
(3.4)

20
(1.0)

34
(1.7)

30
(1.5)

28
(1.4)

29
(1.5)

34
(1.7)

32
(1.6)
124

(6.4)
32

(1.6)
62

(3.2)
33

(1.7)
241

(12.4)
16

(0.8)
11

(0.6)
120

(6.2)
412

(21.2)

125
(8.9)
141

(10.1)
87

(6.2)
45

(3.2)
88

(6.3)
41

(2.9)
65

(4.6)
68

(4.9)
30

(2.1)
31

(2.2)
100

(7.1)
30

(2.1)
34

(2.4)
44

(3.1)
7

(0.5)
5

(0.4)
5

(0.4)
93

(6.6)
363

(25.9)

354



문화예술 수용 및 향수능력 실태조사

이 평일의 여가활동으로써 누리는 문화 프로그램이고, 독서(13.4%)·연극영화관

람(2.5%)만이 방학중의 문화접촉 내용의 실체이다. 동시에 이 조사는 이러한 여

가활용을 분석하여 청소년들의 여가관이 여가의 활용이 인격도야에 도움을 준다'

(26.7%)· 경험을 쌓는 데 도움이 된다 (24.5%)고 보는 경향도 적지는 않으나,

대학생일수록 단순히 여가를 향락적으로 즐기려는 경향(18.55%)도 높다는 것을 지

적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청소년문화에 있어서 문화수용 능력의 배양이란 과제를 풀

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소양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다고

할 수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청소년의 문화를 보다 건전하고 바람직하게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 나라 사람들은 청소년 문화를 없다'라고 보는 경향이 많았고, 설

사 있다'해도 그 청소년문화는 건전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렇다면 이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청소년문화를 육성하기 위한 발전방안에 대

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조사에 나타난 통계결

과에 따르면, 우리 나라 사람들이 청소년문화의 육성을 위해 가장 적합한 발전방안

으로 지적하는 것은 청소년 그들 자신의 자율적 선택(23.5%)을 꼽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정책지원 및 계몽 (20.6%)· 학교교육 (20.1%)· 각종단체의 주관'

11.5%)· 가정교육 (10.2%)· 예술단체의 지도 (9.3%) 등의 순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놓고 볼 때, 청소년문화의 발전방안으로 자율성을 꼽기

보다는 정책 및 지도 계몽 , 학교교육 , 가정교육 , 예술단체의 지도' 등 계도

를 통한 발전을 제시한 것이 60.2%를 차지하고 있어 어떤 식의 대안이 마련되어

야 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문화예술에 대한 보급 및 육성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그 자체에 대한 기

초소양의 교육이 첫출발이 되어야 한다. 이의 전개는 두 측면에서 시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교과과정 속에서 투영되어야 하고, 나머지 하나는 실질적 문

화예술 프로그램의 관람 및 감상을 통한 접촉기회의 충분한 제공에 있다. 이에 대

한 좋은 예로 스웨덴의 경우를 보면 이러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접촉기회 제공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데, 연극·음악·미술전시를 담당하는 3개의 국가기관

이 전국 학교의 요청에 응해 주고 있다. 예컨대 음악의 경우 12년간의 의무교육

이수기간 동안에 한 학생이 36회의 연주회를 들을 수 있도록 각 학군당 연간 3회

의 연주회를 마련해 주고있다. 또 매년 약40%의 학교에서 전시회가 개최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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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은 약 25%가 학교에서 실제로 공연되어 연극관람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또

이 같은 문화예술에 관련된 과외활동에 대해서 학교 시설물을 개방한다는 조건에서

만 학교건물 신축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지급된다는 규정도 갖고 있음을 볼 때, 우

리 나라의 실정을 감안하면 대단히 이상적인 청소년문화의 육성방침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영국 런던에서는 아동들을 비롯한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항유할 수 있는 문

화예술활동 프로그램이 전무하거나, 그러한 프로그램이 대단히 미비한 지역에 거주

하거나, 혹은 그들 청소년들에게 제공할 프로그램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학교에 다

니고 있을 경우에는 그들 뿐 아니라 그들의 전가족에게도 문화예술에 관계된 각종

프로그램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국민학교 음악교사의 98%가 국악을 교수

할 수 있는 교육을 교사 스스로 습득한 바 없다는 통계가 있을 뿐이다. 또한 우리

의 고유악기를 가지고 교육하려 해도 기자재가 마련되지 않아 음악교과서에 그림

으로 실려 있는 악기의 실체를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교육 전부를 대신해야 하는

실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과 여건이 곧 우리의 전통문화 계승능력을 빈곤하게 만들고 우리의

청소년문화를 무비판과 몰자아라는 환경 속에서 방치해 두는 결과만 초래하게 되

어 결국 무국적의 기형적인 청소년문화를 만들어내는 심각한 사태에 직면하게 한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만 그치지 않는다. 청소년문화의 부재와 청소년문화의 바람

직하지 못한 신체는 이들이 앞으로 누리게 될 그들의 삶의 질의 제고에도 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데 있다. 실질적으로 인간의 문화예술활동은 그 자신의 감수

성을 계발하여 자신의 삶의 인식을 고양시킨다는 데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Ⅲ . 문화환경

1. 여 가 생 활

삶의 질이 경제발전과 동일할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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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노동의 대가로 나타나는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명제를 내놓았고, 이 명제에 대한 해답은 자연스럽게 상업적으로

조직되고 판매되는 새로운 인간의 놀이들을 창조하고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노동시간이나 여가시간이 서로 비례적으로 균형을 갖게 되는 사회로서가

아니라, 보다 나은 여가시간의 놀이를 위해 보다 많은 노동시간을 더 요구하기 시

작 했다는 기이한 발전양태로까지 변화되었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 사람의 여가시간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여가생활의 유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여가시간의 규모를 파악해 우리 나라 사람의 노동시간과 여가

시간의 비중을 기타의 자료와 비교해 본다.

우선 본 조사에 나타난 바로는 우리 나라 사람의 하루평균 여가시간은〈그림 1〉

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2시간이 가장 많은 분포(25.4%)를 보이고 있으며, 다

음으로는 21.7%를 차지하는 2~3시간이다. 여기서 산술평균은 189분(3시간 9분),

중앙값은 180분(3시간)으로 나타나 결국 우리 나라 국민들의 평균여가시간은 하루

에 약 3시간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서 한 가지 비교자료로서 국토개발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이 공동으로 연

구하여 1985년에 발표한 「2000년을 향한 국가장기발전구상」이란 보고서에 나타난

한국인 취업자 1인당 주간생활 시간의 변화(〈표 3〉)를 제시해 본다. 물론 각계의

〈그림 1〉 하루 평균 여가시간

자료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문화예술 수용 및 향수능력 실태조사연구」,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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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대상으로 한「보고서」의 기준과 취업자만을 산출근거로 잡은「2000년을 향

한 국가장기발전구상」의 결과는 다소 이질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수치에서 우리

가 직감할 수 있는 것은 노동시간의 현격한 감소를 예견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와

생활 필수 시간과 자유시간은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임을 또한 예견할 수 있는 것

이다. 본 조사의 여가시간과 「2000년을—」의 자유시간이란 개념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동일 차원에서의 비교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자유시간 속에 여가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상정한다면 그와 아울러 앞으로 여가시간이 증가하리라는 것은 어

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바다

〈표3〉 한국인 취업자 1인당 주간생활 시간의 변화
(단위 : 시간, %)

연 도

생활시간
1980년 1990년 2000년

생 활 필 수 시 간

노 동 시 간

자 유 시 간

69.3(41.3)

54.0(32.1)

44.7(26.6)

73.8(43.9)

45.0(26.8)

49.2(29.3)

75.0(44.6)

41.0(24.4)

52.0(31.0)

자료 : 국토개발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2000년을 향한 국가장기발전구상」총괄보고서
1985

그러나 문제는 여가시간 및 자유시간의 증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나라 국

민의 하루평균 여가시간이 약 3시간이고, 그 여가시간이 포함된 하루평균 자유시

간이 약 6.4시간이나 되고, 또 그러한 여가 및 자유시간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해도, 바로 이 시간들이 질적으로 우수한 문화예술과의 접촉이 이루어질 때

야 비로소 우리의 문화적 삶은 세계적 추세와 비교해 볼 수도 있고, 또 비교함으

로써 문화국가임을 증거 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나라 국민의 여가시간의 활용실태는 어떠한지 알아보기로

한다.

우선 본 조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우리 나라 국민들은 대체로 여가시간을 TV

시청(22.2%), 독서(15.9%), 음악감상(14.4%), 수면(9.9%)등의 순서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TV시청은 전체의 22.2%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높

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독서(15.9%)·음악감상(14.4%)·수면(9. 9%) 등을 합

하면 62.4%에 해당하는 과반수 이상의 사람이 집안에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형

태로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보다 활동적이고, 상대

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여행(7.1%)이나 등산(2.8%)·낚시(1. 9%) 등은 대단히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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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한국인의 여가활용 방법(1984 )
(단위 : %)

항 목 계
감상·

관 람

창작적

오 락

잡 기 및

승부놀이

스포츠 및

여 행

수면 및

가사 잡일
기 타

지

역

별

전 국

시 부

군 부

100
100
100

29.1
31.5
24.9

5.1
5.5
4.3

6.1
6.2
5.8

11.1
12.2
9.2

44.4
39.6
53.0

4.2
5.0
2.8

자료 : 경제기획원,「한국의 사회지표(1987)」

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는 이 결과를 놓고 볼 때 아직도 경제적 수치의 삶

에 더 경도 돼 있음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불균형뿐만 아니라 문화적 삶을 느

끼고 영위하고자 하는 관점에서도 문화적 삶 그 자체를 향유할 만한 여건이나 환

경조차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잘 나타나 있다. 또한 우리의 문화적 삶의 수

준은 문화적 내용물로써 이루어지는 일정한 공동인식의 교양을 갖고 있지 못하다

는 것도 충분히 설명되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기로 한다.

경제기획원이 발간한「한국의 사회지표(1987)」에 나타나 있는 한국인의 여가활용방

법(〈표 4〉)을 보면, 비록 이것이 외국에 비해 극히 초보적인 조사에 불과하지만 이

정도라도 우리의 문화지표 조사가 마련되었다는 점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인용해

보기로 한다. 이 조사가 1981년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통계수치이기 때문에 이번

조사보고서인「문화예술 수용 및 향수능력 실태조사」의 결과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적어도 시간상의 변천을 일별 해 볼 수 있는 비교자료가 아닐 수

없다. 우선 경제기획원의 조사에 따른다면 우리 나라 사람의 여가시간 활용에 있

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수면 및 가사잡일(44.4%)이다. 그 다

음이 조사결과 자체로서는 무엇이라고 규정지을 수 없는 감상·관람 (29.1%)

그리고 스포츠 및 여행' (11.1%)· 장기 및 승부놀이 (6.1%)· 창작적 오락 (5.1

%)의 순으로 나타나 있다. 이를 문화발전연구소의 본 조사의 여가시간 활용실태

와 비교하여 발전적 측면을 모색해 보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물론 이 비교가

동일선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난점, 즉 양측의 조사가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서 얻어낸 결과라는 점 때문에 단순 비교가 어렵기는 하나,〈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좀더 포괄적인(실은 조사기준의 미비 때문이지만) 경제기획원측의 자료에 이

번「보고서」의 세부항목을 적용시켜 종합비교한 결과 4년 사이에 수면 및 가사

잡일'의 비율은 현격히 줄어든 반면TV시청·음악감상을 비롯한 감상·관람'

과 스포츠 및 여행'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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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한국인의 여가활용실태의 연대적 비교

(단위 : %)

한국의 사회지표(1984)1 ) 「보고서」(1998)2 )

감 상·관람 29.1 36.6 T V 시청(22.2)

음악감상(14.4)

창 작 적 오 락 5.1

잡기 및 승부놀이 6.1 6.2 바둑·장기(3.9)

화투·카드(2.3)

스포츠 및 여행 11.1 17.7 여행(7.1)

운동(5.9)

등산(2.8)

낚시(1.9)

수면 및 가사잡일 44.4 14.7 수면(9.9)

쇼핑(4.8)

독서(15.9)

기 타 4.2 8.9 가족·친지방문(5.6)

산책(1.9)

및 기타(1.4)

자료 : 1) 경제기획원,「한국의 사회지표(1987)」
2)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문화예술 수용 및 향수능력 실태조사」

1988.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우리 나라 국민들이 아직도 고급문화와의 접촉이 매우 낮

은것을 알 수 있다.

유럽인의 평균치로 지칭되는 벨기에인들의 하루평균 여가시간이 약 5.3시간인

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 나라의 발전과정을 감안하여 본다면 결코 적은 수치가 아

닌 하루 평균 약3시간의 여가시간을 이처럼 저급문화와의 접촉으로만 보낸다는 것

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다만 다소의 긍정적인 수치, 즉 감상·관람'과

독서'인구의 증가 추세가 앞으로의 변천 유형에 낙관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는 점으로 위안을 삼을 수 있을 뿐이다. 여기서 한 가지 여가활용에 대한 개인의

만족도를 살펴보아도 불만족스러운 상황임에는 다름이 없다. 즉 경제기획원이 발

표한「한국의 사회지표(1987)」에서 이 부분을 인용해 보면 〈표 6〉과 같다. 물론

이 표가 현재의 변화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드러난

결과는 국민의 21.l%만이 그들의 여가생활에 만족해 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

360



문화예술 수용 및 향수능력 실태조사

〈표 6〉 여가활용에 대한 만족도(1984)
(단위 : %)

항 목 계
매 우

만 족 함

약 간

만 족 함

그 저

그 렇 다

별로 만족

하지 않음

전혀 만족

하지 않음

지 전 국 100 6.3 14.8 38.9 32.3 5.7

역 시 부 100 7.1 15.7 38.3 32.0 6.9

별 군 부 100 4.6 13.4 40.1 32.8 9.1

였을 뿐 나머지는 중립적 내지는 부정적 반응을 보여 그들의 여가생활이 대단히

잘못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문 화비 지출 규모

문화내용물을 수용하는 문화활동이 개인의 삶에 필요불가결한 것임을 인지하는

수준을 비교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그러나 무엇을 문화적 삶의 내용들로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국민들의 여가생활 유형을 보아서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

만, 실질적인 문화·오락비의 지출규모와 지출성향을 파악해 봄으로써 더욱 분명해

질 수 있다. 왜냐하면 시간의 활용과 금전의 황용 이 두 가지 중에서 금전적 지출

이 더 주관적일 수 있고, 그들의 관심 정도를 더 실질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전에 우리 나라 국민의 연평균 교양오락비 지출 규모

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알아본다. 〈표 7〉을 보면 1986번 한극 도시인의 교양

오락비 지출율은 총지출액의 3.5%로 1975년의 2.9%, 1980년의 2.6%, 1985년

의 3. 3%보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농가의 경우를 보면1970년 0.6%,

1975년 1.2%, 1980년 1.7%, 1985년 0.9%, 1986년 0.9% 등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70년대에 대폭적인 증가를 나타내다가 80년대에 들어와서 다시 하향하는

추세에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1986년의 3.5

%라는 수치가 전국민의 연평균 교양오락비 지출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구의 지출율을 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감안하여 같은 연도의 농가 교

양오락비 지출율 0.9%와 비교한다면 문화생활을 위한 지출 규모에 있어서도 약 4

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그리면 이와 같은 전체적인 지출규모 하에서 가장 높은 지출비율을 차지하고 있

는 구체적인 항목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한다. 이를 위해 본 조사의 결과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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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한국인의 교양오락비 지출율

(단위 : 원, %)

항 목

도 시 가 구 농 가

B/A(%)교양오락비

(A)

교양오락비

비 율

교양오락비

(B)

교양오락비

비 율

1 9 7 0 9,156 2.9 1,246 0.6 13.6

1 9 7 5 20,196 2.9 7,170 1.2 35.5

1 9 8 0 55,800 2.6 35,755 1.7 64.1

1 9 8 5 126,468 3.3 41,222 0.9 32.6

1 9 8 6 148,740 3.5 43,479 0.9 29.2

* 1970, 1975, 1980년에는 문방구비 포함

자료 : 경제기획원,「한국의 사회지표(1987)」

해 보면 우선적인 문화비 지출항목'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

은 도서구입비'로서 교양오락비 전체의 28.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여

행비 (16.3%), 영화관람비 (9.8%), 음반 및 테이프 구입비 (7.1%) 등의 순서

로 나타났다(〈그림 2〉).여기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소위 공연예술에 속하는

음악·무용·연극 등과 각종 전시회에 우선적으로 지출한다는 비율이 고작해야 2.5

%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우리 나라 국민들은 아직까지도

〈그림 2〉 우선적인 문화비 지출항목

자료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문화예술수용 및 향수능력 실태조사」,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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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문화적 삶의 내용들로 이해하고 있느냐는 점에 대해서 이른바 고급문화라

고 말할 수 있는 공연예술 측면은 거의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 된다. 또한

이것은 현대문명의 기계화된 작업과정에서 개인의 쇠퇴로 인해 대중문화의 출현을

초래하였고, 이는 민속예술이나 고급예술에서 찾을 수 있는 예술의 참모습을 상실

한 가공적인 것으로 이 속에서 국민들은 저급문화일변도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같은 문화비 지출성향이 외국의 경우와는 어떻게 다른지 한

번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표 8〉은 프랑스에서 문화·여가오락비 지출을 점검해 가는 기준들의 내용을 보

여준다. 우리는 이 표에서 영화관람이 줄어들고 연극·음악회 등의 관람이 늘어나

며 도서의 수용은 현저히 늘어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낮은 수준

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세심한 조사항목이 우리에게는 아직 시도조차 안되

고 있어 비교의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나라 사람의 우선적인 문화비 지출항목 중

도서구입비·여행비·영화관람비 등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면 매우 흥미로운 결과

〈표 8〉 프랑스의 문화·여가 오락비 지출의 변천

(지수기준 1959년=100)

연도

항목
1968년 1975년(예상)

T V·라디오·전축·녹음기

T V 수 상 기

녹 음 및 재 생 용 전 자 기 구

사 진 기 · 촬 영 기

관 광 운 동 경 기

캠 핑 용 천 막

운 동 기 구

흥 행 관 람 · 도 박

영 화

연 극 · 음 악 회

기 타 공 연 관 람

P M U(경 마 내 기)
간 행 물 · 음 반 등

신 문 · 정 기 간 행 물

도 서

악 기 · 음 반

합 계(전 체 지 수)

389.2
476.7
491.7
388.8
309.5
498.4
341.9
148.7
70.8
93.9

167.2
396.1
169.7
130.6
217.1
301.6
182.6

587.7
765.1

1,521.8
493.2
471.4

1,662.0
824.7
190.2
36.4

106.0
223.3
676.0
235.1
154.5
309.0
445.8
248.9

자료 : 오귀스땡 지라,「문화발전·경험과 정책」,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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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얻게 된다. 즉 우리 나라에서는 문화비 지출항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도서구입비'가 프랑스의 경우에는 불과과 10위를 점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

이채롭다. 더우기 1975년의 예상치의 산정에서도 역시 열 번째에 놓여 있을 뿐이

다. 그리고 프랑스와 우리 나라 사이에 문화적 삶의 내용에 대한 인식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영화관람비'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그것이 세 번째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있는 반면 프랑스에서는 1968년의 산정결

과나 1975년의 예상치나 모두 가장 낮은 열 여섯 번째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생활여건 향상시 우선적 문화비 지

출항목'이다. 이것이 앞의 프랑스에서처럼 신뢰할 만한 예상치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없는 통계결과에 불과한 것이라 해도 현재의 문화비 지출성향과 비교해 볼 때

앞으로 그러한 성향이 어떻게 변천될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조사는 만일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지금보다 나아질 경

우 어떤 문화항목에 우선적으로 지출할 것인가? 라는 설문을 마련해 예시된 항목

중에서 두 개씩 선택하여 대답하도록 했다. 이 결과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것은

여행'으로서 전체의 48.2%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이 레저·스포츠 (35.3%)·

도서구입 (27.5%)· 영화관람 (15.4%)· 음반 및 테이프 구입' (12.6%)· 연극

관람 (9.1%)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프랑스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공통되는 항목에 있어서는 거의 같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즉 대중문화적인 요소가 점점 두드러지는 반면 고급문화에 속하는 요소는

그 자체의 절대치에 불문하고 상대적인 비중에 있어서는 여전히 하위그룹에 속해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경향은 현재의 우선적 문화비 지출항목과 단순히 비교해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점으로, 우리 나라 사람의 문화개념을 여실히 입증해 주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

3.분 화용 품 보 유현 황

문화용품은 문화환경 중에서 개인적 문화환경을 구성하는 실체로서 그 자체의 표

준화·획일화 등 기계적 요소 때문에 부정적 견해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지만, 어

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 같은 문화용품에 대한 소유비율은 증가추세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용품들은 좀더 엄밀히 말해 문명의 수준에 해당하는 것들이지 이 자체

가 어떤 문화를 창조하는 생산적 측면에서 해석하기에는 많은 곤란이 따르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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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다. 즉 문화용품 자체의 소유여부가 문화적 삶의 다양성을 가져오는 창의

적 구실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문제는 이리한 문명적 기기를 어떻게

문화적 삶과 연결시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느냐는 데 있다. 그러나 우리

는 여기서 그리한 측면까지 다를 수 있을 만큼 정밀한 문화지표가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에 대한 이론이 정립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만

환경적 측면, 즉 이 같은 문명의 기기의 소유가 활용을 전제로 할 때 그로 인해 문

화적 삶에 좀더 근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그 보유현황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일장일단이 있는 두 가지 문화지표를 연계해 비교해 보기로 하겠다. 하

나는 경제기획원이 조사발표한 문화시설 소유가구 비율'이고 다른 하나는 본 조사

의 문화용품 보유현황'이다. 전자가 후자보다 광범위한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산

출된 결과라는 점 때문에 신뢰성을 주는 반면 후자에 비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단

점을 지니고 있으나, 이를 서로 연계시켜 종합해 시기적으로 문화용품 보유비율이

어느 정도로 증가해 왔는가라는 점만 살펴보기로 하겠다(〈표 9〉). 우선 서로 비교가

〈표 9〉 문화용품 보유현황

(단위 : %)

연 도

구 분
1985 1 ) 19882 )

전 축

T V (칼라)

전 화

신 문

냉 장 고

세 탁 기

피 아 노(올겐)

비 디 오

라 디 오

사 진 기

에 어 컨

컴 퓨 터

녹 음 기

자 동 차

가 스 렌 지

크 레 디 트 카 드

—

58.3

48.7

—

71.1

26.0

6.0

—

—

—

—

—

—

—

—

—

53.8

88.2

89.7

—

92.9

71.7

21.5

30.3

92.6

70.8

10.1

6.2

82.3

20.8

85.3

29.1

자료 : 1) 경제기획원,「한국의 사회지표(1987)」

2)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문화예술수용 및 향수능력 실태조사연구」

365



文化藝術論叢 濟1輯

가능한 공통항목은 TV·전화기·냉장고·세탁기·피아노(올겐)의 5개 항목에 불

과하다. 이 중에서 가장 극심한 변화를 보인 것은 TV(칼라 TV포함)과 세탁기라

고 할 수 있고 1988년을 기준으로 90%이상 보급된 것으로는 라디오와 냉장고,

90~80% 보급된 것으로는 칼라 TV·녹음기·전화기·가스렌지 등이고, 80~70

% 보급된 것은 사진기 세탁기 등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칼라 TV는 1980년의

칼라TV판매 자유화 이후로 보급률이 상당한 정도에 달했음을 알 수 있으나, 흑

백 TV는 1979년 전국 보급대수 약 5백 96만 8천대(79.2%)*와만 비교해 보더

라도 현격히 감소한 28.6%를 기록하고 있어 쇠퇴기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에 비해 비디오·에어컨·컴퓨터·피아노·자동차·크레디트카드 등의 보급은 아직

도 대중화가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이와 같은 보유현황이 외국에 비

해서는 어느 수준에 있는 것인가. 가장 높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는 것 중 TV와

라디오만을 예로 비교해 보면 〈표 10〉과 같다. 자료로 인용된「유네스코 중기계획

1984~1986」이라는 것은 1984년부터 시작된 계획으로써, 모든 문화란 각기 동떨어

진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스스로의 뿌리깊은 주체성일수

록 서로의 교류를 통해서 보다 큰 문화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 진정한 인류의

〈표 10〉 문화커뮤니케이션 현황 평균 기준치
(단위 : 대)

매 체

보 급 대 수 (천명당)

개 발 도 상 국A ) 선 진 산 업 국A ) 한 국B )

라디오수신기

T V 수상기

89
24

762
322

409
198

자료 A)「유네스코 중기계획 1984~1986」

B) 한국언론연구원,「세계의 방송」, 1987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나라마다 다른 문화 커뮤니케이션의 격차에 의해 관심을 갖

고 발표한 주목할 만한 자료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한국의 통계와 비교해 수준

을 가늠해 보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이 자체로는 지극히 간단한 비교에 불과하지

만 여기서 드러난 한국의 문화 커뮤니케이션 수준은 라디오의 경우 1983떤 기준

으로 1천 7백만대가 보급되어 인구 1천명당 409대로 개도국에 비해서는 약 4.6

배 많은 보급대수를 기록하고 있고, 선진산업국에 비해서는 약 1.9배 떨어지는

보급대수이다. TV의 경우는 흑백 TV가 349만대(1984년-컬러 TV가 475만대

* 경제기획원,「한국의 사회지표(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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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986년 7월 현재)로 인구 1천명당 198대를 기록하여 역시 개도국에 비해서는

무려 약 8.3배나 많은 보급대수를 갖고 있는 반면, 선진 산업국에 비해서는 약

1.6배 떨어지는 보급대수를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문화용품 보유현황을 기존의 문화지표와 비교하여 개괄적인 수

준을 측정하는 데 그쳤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각종 문화용품의 보유수준이 점

차 증가하고 또 새로운 문화용품이 등장하여 그것이 점차 대중화되면서 뜻하지 않

게 발생되는 문제도 적지 않다. 다시 말해 인간의 편리와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

키기 위해 고안되고 생산된 문화용품이 대중화되면서 오히려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저급문화를 선도하는 해기(害機)로 작용하는 면도 있음을 간과

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 중 가장 대표적인 문화용품으로 비디오의 활용을 꼽을

수 있다. 비디오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소유하고 있는 비디오테이프를

파악해 본 결과 영화 프로그램이 51.6%로 대종을 이루고 있고, 다음으로 만화

(10.4%)·교양 및 교육(14.6%)·스포츠(9.9%)·쇼·코미디(7.1%)·성인영화

(6.4%)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오락물이 85.4%를 차지하고 있

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이 사실은 우리 나라에서 비디오문화가 오락성 일변도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말하며, 그나마 교양·교육 등 건전한 프로그램은 14.6%

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비디오문화가 바람직한 문화매체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교양 및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일명 포르노라고 하는 성인영화가 불법 비디오프로그램으

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계에 의하면 6.4%라는 보급현황을 보여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4. 매 스 미 디어 이용 현황

사람들이 문화예술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매체는 TV가 45.

4%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신문으로 39.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잡지는 5.4%, 주위사람 3.3%, 라디오 3.1%, 포스터 2.3%, 교육기관 0.

6%, 문화원 0.2%의 순으로 집계되었는데, TV와 신문을 합한 전체 이용률 약

85%에 비하면 이들 매체는 문화예술에 관한 정보매체로서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

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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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조사결과를 인구학적 특성과 연관시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대중매체 이용률을 살펴보면, 남자들은 대체로 문화예술에 대

한 정보원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신문(47.3%)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신문보다 다소 낮은 TV(41.3%)였는데, 이것은 여자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선호도에서 그 순서가 TV(50.2%), 신문(30.3%)

인 것에 대조적인 현상으로서 그 각각에 대한 남녀의 이용률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연령별로 파악해 보면 20대만이 다른 매체보다도 신문(47.2%)을 가장 선

호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TV(34%), 잡지(7.3%)의 순으로 선호하고 있음이 밝혀

졌다. 그러나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은 TV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다음이 신문·잡지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TV이용은 연령이 높은 층일수록 이

용비율이 현저하게 높아지고 있는데 50대 이후의 연령층에서는 TV이용률이 신

문보다 2배 이상이나 되고 있다.

소득별 대중매체 이용현황을 보면 비교적 소득이 높은 61만원 이상의 소득계층

에서는 문화예술 정보원으로 신문(평균 약 48.3%)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다음은 TV(평균 35.6%)임이 밝혀졌다. 그러나 소득이 낮아질수록(가구당 월소

득 60만원 이하) 신문보다는 TV를 이용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20만원

이하의 소득계층에서는 TV이용률이 신문보다 무려 2배에 달했다.

학력별 조사에서 드러난 결과는 대학교 재학생 이상의 고학력자들 과반수 이상

이 신문(평균 약 56.1%)을 이용하고 있는 데 반해, 고졸 이하의 사람들은 TV

(평균 60.9%)를 압도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특히 학력이 낮을수록 이 같은 현

상은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국졸자들을 예로 든다면 이들의 TV이용률

(73.3%)은 신문이용률(14.1%)에 비해 무려 5배 이상이나 되고 있다.

지역별 분석에서 나타난 특징은 대도시를 벗어날수록 신문보다 TV를 이용함

이 현저했다는 사실이다. 즉 대도시의 경우 신문이용률이 45%인데 반해 중소도시

와 군지역은 각각 42%, 29.1%로 나타났고TV에 있어서는 대도시가 37.4% 중

소도시 44.1%, 군 지역이 58.8%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이 같은 대중매체이용이 직업별로는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면, 대체로 경영

인·전문직 종사자·회사원·공무원 등의 직업층에서 신문이용률이 가장 높았고,

어업 종사자·주부·제조업 종사자·군인·상업 종사자 등이 TV를 주로 이용하

늘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되는 현상은 어업 종사자의 경우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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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절대다수가 TV를 이용하고 있으며, 기타 매체는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다

는 점이다.

우리는 이상에서 우리 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매체가 바로 TV

와 신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여기서 다루기로 할 대중매체는 TV와 신문에 초점

을 맞추어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문화생활의 척도로써 중

요하다고 생각되는 도서·도서관 등에 대해서도 그 이용현황을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TV시청현황에 대해 언급해 본다면, 방송, 특히 유선·무선의 TV미디어

는 문화의 거의 모든 장르를 수용하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문화매체로서 저널

리즘·교육·교양·음악·미술·공연예술 등 문화예술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중심

적인 매체로 자리를 잡아 왔다. TV는 원래 그 기술을 발명하고 이를 생산하는

생산국 문화의 문화가치관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말해진다. 미디어 조직에서부터

요원훈편 및 내용물 제작방법, 내용의 특성 등이 모두 자연스럽게 그 영향을 지속

적으로 전파하는 데 기여하기 마련이다. 우리의 경우도 물론 이와 같은 유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그 동안 상업 TV국들의 상업주의적 시청률 경쟁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심화하는 데 기초가 되었다. 그 결과 연예오락 프로그램들의 내용이

TV화면을 통해 보편적 문화화하면서, 동시에 이 오락수준의 내용이 외래의 것,

미국의 것으로서 상위문화적 가치기준으로 인식되어 왔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

나 여기서는 이 같은 논점을 일단 보류하고 그 이용실태만을 점검해 봄으로써 국민

들의 생활에서 차지하고 있는 TV의 비중을 실감해 보는 것으로 그치고자 한다.

국민들의 TV시청량을 알아보기 전에 전국의 TV보급량에 대해 1987년 경제기

획원이 발표한「한국의 사회지표」를 참조해 살펴보면 1980년 칼라 TV수상기의

판매 자유화가 있기 직전 년도인 1979년까지의 흑백 TV수상기의 전국 보급대수는

약5백 96만 8천대(79.2%)였고 1980년 칼라TV가 자유화된 이후로 1986년까지

의 총보급대수는 약4백 92만 5천대(54.4%)로 평균 두 집에 한 대 꼴로 칼라 TV수

상기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다소 다른 각도의 수치로 TV보

급율을 살펴보면, 이미 앞에서 언급했던 문화용품 보급현황(표 9) 중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985년과 1988년의 칼라 TV보급율은 각각 58.3%, 88.2%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 같은 TV보급율에 따른 시청량은 어느 정도일까?

* 이중한·김문환, 「문화촉매운동론」, 현암사, 1987, p.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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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하루평균 TV시청량은 1~2시간'이 29.9%로 가장 많았고, 2~3시

간'이 23.9%로 그 다음을 차지했으며, 1시간 이내'가 22.7%로써, 결국 3시간

이내의 시청량이 전체의 76.5%를 차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국민 1인당

평균 150.7분에 해당하는 TV시청량으로써 경제기획원이 집계, 발표한 1983년도

전국 평균시청량 118.3분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다(〈표 11〉).

〈표 11〉 TV시청률 및시청시간(1주간)

(단위 : %, 시간)

항 목

TV 시 청 률 TV 시 청 시 간

1977 1980 1983 1977 1980 1983

지

역

별

전 국

시 부

군 부

54.4
62.9
45.6

84.3
85.9
82.4

84.2
84.0
84.6

14.3
15.2
13.4

16.0
15.9
16.0

13.8
14.2
13.3

성

별

남

여

53.7
54.8

83.3
85.2

83.9
84.5

12.1
15.8

14.1
17.6

12.6
14.9

연

령

별

14∼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57.6

55.3

61.7

60.8

58.3

53.9

51.0

46.9

46.1

42.6

33.7

82.9

84.8

89.4

89.7

89.2

87.7

85.7

84.6

82.1

76.9

62.1

83.0

82.4

87.7

87.6

87.8

86.5

86.6

85.5

84.0

83.3

68.4

11.6

13.8

14.6

14.7

14.8

14.4

14.1

14.6

14.8

15.1

15.4

14.0

16.6

17.5

17.1

16.2

15.7

15.8

16.0

16.2

16.3

15.3

12.1

14.0

15.1

14.3

13.5

13.2

13.6

14.3

14.3

14.6

14.9

자료 : 경제기획원,「한국의 사회지표(1987)」

또한 이 시청량은 유럽인의 평균치로 지칭되곤 하는 벨기에인들의 1일 평균 TV

시청 시간 84분에 비해서는 약 1.8배나 많은 시청량으로, 우리나라사람들이 TV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선진 외국에 비해서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성별 조사에서는 남자가 139.9분, 여자가 162.8분으로 남자보다 1일 평

균 22.9분을 더 시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시청량

(209.0분)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0대(172.6분)·10대(164.7분)·40대(161.

6분)·30대(152.6분)·20대(133. 4분)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령별 시청

량은 역시 〈표 1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83년도의 상황과 비교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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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60대 이상의 시청량(126.9분)이 제일 높은 것은 같지만 그 다음이 20대(125.

1분)로 60대와 별 차이가 없었고, 나머지는 50대(122.6분)·30대(119.1분)·40

대(114.9분)·10대(103.7분)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TV시청량이 적게는 30분

많게는 80분씩 늘었으며, 평균 시청량을 상회하는 연령층도 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역별 TV시청량을 보면 대도시가 140.0분, 중소도시 146.3분이었고,

군 지역이 170.8분으로 나타나 대도시를 벗어날수록 TV시청량이 크게 증가함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TV시청량을 갖고 있는 우리 나라 사람들이 현재 가장 많이 보

고 있는 TV프로그램은 무엇일까.

본 조사에 의하면 뉴스 (62.3%)를 가장 많이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이 연속극 (58.2%)으로 밝혀졌으며, 다른 프로그램은 이보다 현저히 낮아

영화 (21.1%)· 코메디 (12.6%)'· 쇼 (10.0%)· 교양 (0.7%)· 스포츠 (2.

7%)· 토론 (2.3%)· 특집물 (1.6%)· 생활정보 (7.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분류해 살펴보면, 남자는 뉴스 (78.8%), 여자는 연속극 (50.5%)을

가장 많이 시청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남자는 뉴스' 다음으로 연속극' (42.

6%)· 영화 (17.5%)· 코메디 (14.1%)· 쇼 (7.7%)· 교양 (6.4%)· 스포츠'

(4.4%)· 토론 (2.5%)· 특집물 (1.8%)· 생활정보 (0.5%)· 강습 (0.2%)의

순이었고, 여자는 연속극' 다음으로 뉴스(43.5%)· 영화 (25.3%)· 쇼 (12.

(6%)·코메디(10.9%)· 교양 (7.7%)· 토론 (1.9%)· 특집물 (1.4%)· 강

습 (1.2%)· 생활정보 (0.8%)· 스포츠 (0.8%)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 분류에서 나타난 특징은 학력이 높을수록 뉴스'를 선호한 반면, 학력

이 낮을수록 연속극'을 선호하고 있었다. 즉 대학원 이상의 학력자 중 뉴스'와

연속극'을 가장 많이 본다는 사람은 각각 81.2%·40%인 반면, 국졸의 학력자는

각각 44.2%·99.3%로 거의 완벽한 대조를 보이고 있었다.

이상의 설명이 TV시청의 현시성을 밝혀주는 것이었다면 앞으로 설명하고자 하

는 것은 국민들의 TV시청에 대한 기호를 알아보는 것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

다. 전체적으로 국민들은 뉴스 (24.6%)를 가장 좋아했고, 다음이 영화 (22.5%)

·연속극(17.3%)· 스포츠 (8.7%)· 쇼 (7.2%)의 순서로 좋아하는 것이 밝혀

졌다. 이 역시 뉴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오락 일변도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특

징인데, 이를 1983년도와 비교해 볼 때 국민들의 기호가 약간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즉「한국의 사회지표(1987년)」에 나타난 바로는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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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속극 (37.4%)을 들었고, 뉴스 (22.8%)는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프로그램

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그리고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도 약간씩 다른 기호를

보이고 있는데, 구체적인 순서를 밝힌다면 스포츠 (19.6%)· 오락 (9.1%)'· 영

화 (7.7%)· 교양 (3.3%) 등의 순이다.

〈그림 3〉 TV 기호 프로그램(1983)

자료 : 경제기획원,「한국의 사회지표(1987)」

그리고 성별 빛 학력별 결과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성별에 있어 33.6%에 해당

하는 남자들이 뉴스'를 가장 좋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그 다음이 영화'

(18.6%)· 스포츠 (14.5%)의 순이었다. 반면 여자들은 연속극 (28%)을 가장

좋아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 영화 (26.9%)· 뉴스 (14.6%)의 순으로 좋아하는

것이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앞서 드러난 현재 가장 많이 보는 TV프로그램의

선호도'와 다른 양상을 띄는 것으로, 스포츠'의 경우만 보더라도 남자들은 이를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의 세 번째 예로 들고 있지만, 실제로 가장 많이 보고 있는

TV프로그램 중에서는 4.4%에 불과한 일곱 번째에 해당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좋아하는 TV프로그램의 순서에서 교양'이 차지하는

비율은 0.7%로서 대단히 미약한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실제로 TV의 교

양프로를 시청하는 비율은 7.0%로 전체의 6위에 있음을 볼 때, 국민들은 교양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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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에 대해 큰 가치를 두고 있지 않다고 하는 점과 그 내용의 질이 교양프로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점, 그러나 뉴스'· 연속극'· 영화' 등을

제외하고는 시청할 만한 매력을 지닌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 등으로 인해 교양프로

에 대한 상대적 시청률이 높아진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해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국민들의 선택권이 그만큼 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

양한 프로그램의 편성과 함께 공익매체로서의 역할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내용

외 질도 높여야 할 것이다.

학력별 조사에서는 학력이 낮아질수록 연속극'을 좋아하는 반면 고학력자일수

록 뉴스'를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교 재학자와 대학교 재학자는

영화'에 대한 기호도가 가장 높아 각각 42.1%·34.8%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영

화를 가장 좋아하는 TV프로그램으로 지적하고 있다.

다음, 신문에 대해서 살펴보면 신문을 정기구독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의 78.7%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 나라 사람의 하루평균 신문구독시간은 30분이 36.6%, 30~60분이

39.5%로, 결국 하루 평균 1시간 이내로 신문을 읽는 비율이 76.1%를 차지하고

있다. 또 61~90분이 8.9%, 91~120분이 10.6%, 121분 이상이 4.4%로 나타났

다. 이를 단위 시간별로 보면 1시간 동안 신문을 읽는 사람이 35.4%로 가장 많

고, 그 다음이 30분(25.1%)동안 읽는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우

리 나라사람들은 1일 평균 59.76분을 신문 읽는데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장 관심 있게 읽는 기사는 정치면'이 36.8%로서 가장 높고, 다음은

사회면 (26.7%)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스포츠면'은 9.2%, 경제면 7.6%이

며, 문화면'은 7.0%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기타 여가 및 오락면(3.7%)· 해

설란 (2.6%)· 가정란 (2.5%)· 광고면 (2.3%)· 외신면 (1.6%) 등은 배우 낮

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경향은 1985년도의 상황과 약간 다른 관심을 보

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12〉와 같다. 여

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인 기사가 사회면 (30.5%)인 반면

정치면 (23.2%)은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파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성별로

보아도 1985년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남자가 사회 (30.5%)· 정치 (15.7%)

스포츠 (15.7%)의 순으로, 여자는 사회 (43.2%)· 문화 (23.5%)· 경제 (12.

3%)의 순으로 관심을 갖고 신문을 읽은 반면 1988년의 경우에는 남자가 정치

(45.7%)· 사회' (22.4%)· 스포츠 (12.2%)의 순으로, 여자는 사회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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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신문의 관심부분(1985)

(단위 : %)

항 목 계
정 치 경 제 사 회 문 화 스포츠 해외소식 기 타

성

별

계 100 23.2 16.1 30.5 11.8 15.7 1.9 0.8

남

여

100
100

33.5
9.7

19.0
12.3

20.9
43.2

2.9
23.5

22.1
7.2

1.3
2.8

0.3
1.3

자료 ; 경제기획원, 「한국의 사회지표(1987)」

정치' (26.3%)· 문화 (12.2%)의 순으로 그 관심도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개인적인 문화환경의 하나로써 문화생활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로 인정

받는 도서' 현황을 장서 수와 독서량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장서 수에 있어 우리 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100권 정도의 책을 소유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서 수를 순위별로 보면 1~50권 소유자가 30.5%로 가

장 많았고, 그 다음은 51~100권(21.6%), 151~200권(10.9%)의 순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단위별로는 100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15.1%로

가장 많았고, 50권 소유(10.4%)·200권 소유(10.2%)·300권 소유(7.0%)·500

권 소유(5.2%)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책을 1권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도

3.5%나 된다는게 의외의 결과로 받아들여지는 반면 1만권 이상의 서적을 소유

하고 있는 사람은 0.4%에 달했다.

다음으로 우리 나라 사람의 독서량을 살펴보면, 평소에 책을 읽는 사람들이 지난

1년간 읽은 책의 수는 평균 19.7권으로 나타나(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한

전체 평균은 12.08권), 대체로 매월 1.4권의 책을 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평소에 책을 읽는 사람들 중에서 지난 1년간 1~5권

을 읽은 사람이 30.4%를 차지해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있으며 6~10권(25.

3%)·16~20권(13.7%)·11~15권(11.8%)·26~30권(7.9%)의 순으로 책을 읽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읽은 책의 단위로 살펴보면 1년간 10권을 읽은 사람

이 17.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0권(12.8%)·5권(12.1%)·3권(7.8%)·

30권(7.7%)·15권(7.0%)의 순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문화환경을 다루면서 도서관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본다. 한 가지 전제로 할

것은 문화환경으로서 도서관을 다루는 데 있어, 하드웨어 측면의 전국의 도서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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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든지 도서관의 장서 보유량 등은 논외로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

은 우리 나라 사람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여부·회수·목적 등의 소프트웨어 측면

의 내용을 통해 국민들이 어느 정도 문화적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를 아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논점에 의해 우리 나라 사람의 도서관 이용여부를 살펴보면,

1년 동안 도서관에 간 경험이 있는 사람은 31.9%에 불과해 결국 도서관을 이용

하지 않는 비율이 약 2배나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구체적인 이용회수로 환

산해 살펴보면, 도서관 이용자 중에서 43.3%에 해당하는 사람이 1년간 1~10회

의 범위 안에서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13%가 11~20회의 이용실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용회수는 대도시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생

특히 대학생의 경우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도서관 이

용 목적에 있어서는 59.9%가 책을 읽거나 빌리기 위해 도서관에 가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기타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1.4%에 불과해 도서관을

통한 문화적 행사와의 접촉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50~60대 이상의

연령층이 행사 참석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가는 경우가 다른 연령층보다 높다는 게

특징으로 나타났다.

5.문 화예 술 교 육경 험 및 만족 도

일반국민들의 문화의식 수준이나 문화에 대한 관심 또는 문화에 대한 지향성은,

그들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혹은 일상생활을 통해서 어느 정도로 문화·예술분

야에 관하여 교육을 받았으며 문화공간을 접하고 이에 참여했는가 등에 크게 관련

된다. 다시 말해서 문화예술이란 창의와 함께 교육·전수·향수의 개념이 공존될

때 나름대로의 세계를 지킬 수 있는 미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 말

은 일반국민이 이미 창작된 문화예술을 통해 각자의 교육 메카니즘 속에서 어느

정도 미의식에 근접해 있느냐는 말도 된다.

이 같은 취지에서 볼 때 우리 나라 국민의 대다수는 교육에 의해 배양된 문화예술

의식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일반국민들의 문화예

술에 관계된 교육실태를 보면, 특정 분야에 대한 교육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사

람이 15.7%에 불과한 반면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무려 81.2%에 달하고 있음

을 주목해 볼 때, 이 같은 현상을 매우 잘 입증해 주고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경험 유무의 심각한 불균형 현상도 지역별로 다소의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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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는데, 대도시일수록 교육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경향이다. 즉

군 지역 거주자의 경우 교육경험이 있다'에 해당하는 비율이 불과 10.6%에 머물고

있는 반면 중소도시 거주자에 있어서는 16.3%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도

대도시 지역의 19.5%라는 비율에 비하면 낮게 나타나고 있는 실태이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문화예술교육시설이나 기타 문화센터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반영해 주고 있는 것으로, 비록 전체적인 문화예술교육

정도가 대단히 낮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하더라도 이 같은 지역적 불균형 상태는

고려되어야 할 사안으로 평가된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른 예술교육 경험유무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다지 정비례적인

추세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역시 소득이 높을수록 예술교육 경험도 높은 것

으로 밝혀지고 있다. 즉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득이 101만원 이상의 경우가

가장 높아 28.2%에 달하는 비율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이 61~80만원 20.5%,

41~60만원 15.7%, 81~100만원 19.6%, 20만원 이하 11.2%, 31~40만원 11.

6%의 순으로 집계되고 있다. 즉 예술교육의 소득별 경험유무는 60만원 미만의

중하층의 경우에 있어서는 15%내외, 그리고60만원 이상층은 대체로25% 내외

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한 분야는 어떤 실상으로 나타

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일반국민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분야는 음악과 미술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보면 음악 중에서도 기악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 전

체의 27.9%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이 회화로서 19.5%를 점하는 것으로 드

러났다. 그 밖의 분야를 보면 서예(6.9%), 영화·연극(5.6%), 무용(5.5%),

성악(4. 8%), 판소리(3.6%), 문학(2.7%), 디자인(2.7%), 공예(2.0%), 사

진(15%), 아악(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30대 중산층 가정주부의 문

화예술의식조사」에서 드러난 결과, 즉 가장 관심을 갖는 예술분야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보더라도 음악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미

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이 특정 예술교육을 받은 장소를 일별 해 보면 학원이 38.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이 학교로서 30.7%를 차지해 이 두 가지

* 객석, 1988.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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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소 만으로도 총 69.1%에 해당하고 있어서 교육기관의 다양성에 심각한 문

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환경적인 측면이란 일반대중이 향유할 수

있는 제여건을 지칭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우선적으로 이들이 문화예술에 대

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각종 행사가 주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이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실체와 의식을 재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기관이 문화

환경으로써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이 접하는 문화예술이 그저 행사위주요 보

는 문화예술이라면 그 효익성은 반감될 것임에 틀림없는 사실이므로, 이들에게 학

술적으로 실기적으로 또한 이론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기관이 한층 활성화되

어야할 필요성이 높은 것이다. 이 같은 효익성은 일반국민들의 교육경험에 대한 만

족도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데, 그나마의 빈약한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진 교육을

통해서 이들이 얻는 만족도는 매우 도움이 되었다'가 41.4%, 도움이 된 편이

다'가 39.3%로 결국 전체의 80.7%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데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보통이다'의 15.7%까지 가산한다면 절대다수인 96.4%가

그 효익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결과로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갖는 문화예술교육

기관이 보다 많이 설립되어 다수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을 실행해야 할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처럼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실제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는 매우 잘되고 있다'가 2.4%, 잘되고

있는 편이다'가 13.5%인 반면, 잘못되고 있는 편이다 19%, 매우 잘못되고 있

다' 7.6%로 나타나서 긍정적인 평가가 15.9%, 부정적인 평가가 26.6%로서 부정

적인 쪽이 10%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그저 그렇다'는 의견이 39.4%나 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긍정적인

평가라고 해석되기보다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평가라고 해석될 때 문화예술에 관

한 학교교육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

당한 것이다.

국민들의 취향문화 수준 내지는 문화예술 수준을 끌어올리는 문화상향운동은 기

본적으로 국민들의 능동적인 문화공간에의 참여,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에의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참여기대도를

산출해 본 결과, 전체의 48.4%가 유로일 경우'에도 참가하겠다는 적극적인 태도

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무료일 경우'에만 참여하겠다는 사람이 30.1%였다. 반면

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라고 한 사람은 19.2%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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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 보아, 일반국민들의 참여촉구는 매우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왜냐하면 전체

의 5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비록 유료일 경우'에도 관심 있는 문화예술교육에

참가하겠다는 뜻을 보였고, 이에 무료일 경우'에만 참여하겠다는 비율까지 고려

한다면 무려 80%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육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

문이다.

IV . 문화예술활동 실태

1. 문 화예 술 접 촉 및 장애 요인

문화의 현상을 파악하며, 특히 그 현상 속에서 문화의 창조량과 문화의 수용량

을 측정·분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 같은 측정과 분석을 통해 문화

발전의 현재와 미래를 향한 지향과 정책들을 설정하여 촉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

는 생각은 모든 나라들에 있어서 하나의 절실한 과제로 남아 있기도 하다. 그리나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한 기초적 도구인 문화통계나 문화지표들의 설정작업을 유네

스코가 범세계적인 연구과제로 삼은 지 20년이 넘는 오늘날에도 별 진척을 보이

지 않은 채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GNP기준으로 세계 제 23위 국인 한국이 과연 문화적 기준들로는 몇 번째나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은, 경제적 삶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화적 삶도 중요하며,

특히 정신적 풍요함과 문화내용물에 의한 삶의 구성이 진실로 인간적인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근자에 와서 상당히 그 관심도가 증대된 질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부응할 수 있는 문화공간에 대한 이용실태를 고찰해 봄으로써 우리는 이에

대한 질문의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

먼저 문화공간 이용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부터 살펴보면 〈표 13〉과 같다. 여기

서 드러나는 문제는 바로 수용능력의 빈곤으로 8.7%만이 음악관을 이용하고 9.0%

만이 연극을 본다는 수준에서도 문화적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의문에 봉착하게 된다. 물론 각자의 문화 감수성에 의해서 다른 평가를 얻을 수

있다. 그것이 대단히 빈곤한 수용실태에 불과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꼭 그것을

보아야만 문화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은 아니라는 부정적 견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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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한국인의 문화시설 이용(1985)

(단위 : %)

문화시설

지 역

공 연 장 입 장 률 박물관

입장률

미술관

입장률음악관 연극관 영화관

전 국

시 부

군 부

8.7
11.8
3.0

9.0
12.3
3.1

40.4
46.6
29.2

17.7
18.4
16.5

10.4
13.7
4.3

자료 : 경제기획원,「한국의 사회지표(1987)」

그러기에 우리는 다음의 〈표 14〉와 〈표 15〉의 의미 있는 결과를 한번 일별 해 둘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다음의 시설들에 대해 개인적인 중요성과 객관적인 중요성을

묻는 질문으로서, 개인적으로는 약 40%의 사람이 그런한 시설들이 대단히 중요하

다고 대답했고,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도 그러한 시설들은 꼭 있어야 할 것들로 보

는 경향이 강했다.

〈표 14〉 문화시설의 개인적인 중요성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
(단위 : %)

중요도

문화시설
대단하다

어느 정도

대 단 하 다

대단치

않 다

전 혀

무관하다
모르겠다

극 장

콘서트홀

미 술 관

39
38

40

33
32

33

16
18

16

10
11

10

2
1

1

자 료 : 미국 국립예술연구센타, 「예술과 국민」, 뉴욕, 미국예술위원회, 1973
재인용 : 한국문화예술진흥원,「예술·경제」(문화예술총서 5), 1987, p.187.

〈표 15〉 문화시설의 일반적 중요성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
(단위 : %)

중요도

문화시설
대단하다

어느 정도

대단하다

대단치

않 다

전 혀

무관하다
모르겠다

극 장

콘서트홀

미술관

50

38

43

35

36

28

9

12

14

5

8

11

1

6

4

자 료 : 미국 국립예술센타,「예술과 국민」, 뉴욕, 미국예술위원회, 1973

재인용 : 한국문화예술진흥원,「예술·경제」(문화예술총서 5), 1987, p,187.

그렇다면 우리 나라 사람의 경우는 어떠한가. 구체적인 문화시설 이용현황을 살

펴보면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다(표 16). 여기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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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한국인의 연간 문화시설 이용실태
(단위 : %)

구 분

문화시설

이 용 유 무
무 응 답

유 무

박 물 관

전 시 관

공 연 장

마 을 회 관

학 교 강 당

문 화 원

34.3
(0.261)

42.4
(0.368)

28.3
(0.197)

10.0
(0.056)

26.0
(0.185)

10.1
(0.056)

54.9

46.8

60.9

79.2

63.2

79.1

10.8

10.8

10.8

10.8

10.8

10.8

( )는 연간 이용 회수

자료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문화예술 수용 및 향수능력 실태조사」1988.

는 어떤 문화시설이든 1년에 한번 이상 이용한 경우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 같

은 이용실태는 1985년도 상황에 비해 많이 향상된 것이기는 하나, 문화시설에 접

촉할 수 있는 기회를 1년에 한 번 이상도 못 갖고 있다는 것은 문화적 삶의 영위

에 있어서 큰 공백을 허용하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국민들의 문화개념 및 수용능력의 빈곤이 그

원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국민 스스로가 열거하는 장애요인을 중심으로

그 같은 저조한 문화시설 이용실태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본다. 그들이 열거하는 장

애요인 가운데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것은 시간적 여유'로서 44.4%를 차지하

고 있으며,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경제적 여유 (27.7%)· 정

신적 여유 (14.0%)· 지리적 여건 (7.8%)· 행사의 부족 (4.7%) 등을 들고 있

다. 이상의 결과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그들의 여가시간 규모와 지금 그들

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데 가장 큰 장애토인으로 꼽는 시간적 여유' 사이의 모

순인 것이다. 우리 나라 국민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약3시간인 것으로 이미 앞

에서 밝혀진 바 있고, 이보다 확대된 개념인 자유시간으로 고려하면 하루 평균 약

6.4시간이란 수치가 산정 됨도 이미 밟혀진 바 있다. 결코 적지 알은 여가시간인

데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든다는 것은 바

로 그들의 저급문화적 여가생활 영위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380



문화예술 수용 및 향수능력 실태조사

2. 문 화예 술에 대한 선호 도 및 만족 도

국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선호도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어느 한 가지로 규

정될 수는 없다. 그러나 유료관객의 비율을 문화예술 각 장르별로 서로 비교해

보면 선호도의 일단을 짐작할 수는 있다. 다시 말해서 관객은 공연예술행사의 필

연적인 요소로서, 그 중에서도 유료관람객, 즉 자발적인 공연활동 참여자의 수적

증가 내지는 비중이 문화예술 각 장르의 선호도를 대변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방법이 정확하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나름대로 선호도를 짐작할 수 있는

차선책으로 쉽게 이용되고 있다. 다음의 〈표 17〉은 83년부터 86년까지의 문예회관

에 입장한 관람객 중 유료관객의 비율을 나타전 것으로, 무용에 대한 유료관객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려나 관객동원에 있어서는 연극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음도 알 수 있다. 물론 이상의 비교가 문예회관이라고 하

는 어느 특정 시설물에만 국한시킨 데서 오는 타당성 결여라는 문제를 안고 있지

만,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선호도를 파악해 보는 데 그 의의가 있었을 뿐이다. 좀

더 실제적인 파악을 위해서 본 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선호하는 문화예술행사로

〈표 17〉 연도별 ·분야별 관객구분 및 비율

유로/초대

연도별

분야별
83 84 85 86 계 비율(%)

연 극
103,608

47,178
88,847

73,361
94,858

54,361
96,141

71,364
383,454

246,875
60.8

39.2

무 용
13,935

7,653
17,530

12,314
24,426

15,886
18,035

9,838
73,926

45,691
61.8

38.2

음 악
4,772

15,931
8,321

11,031
7,346

15,611
9,095

15,041
29,534

57,614
33.9

66.1

전 통
4,034

3,052
2,388

4,965
1,967

3,486
375

5,000
8,764

16,503
34.7

65,365.3

계
126,349

73,814
117,086

102,282
128,597

89,344
123, 646

101,243
495,678

366,683
57.5

42.5

비율(%)
63.1

36.9
53.4

46.6
59.0

41.0
55.0

42.5
57.5

42.5
100

* 86년 초대관람객수의 2,135명의 편차는 공연예술 이외의 관람객 때문임.

자료 : 한국문화예술진흥원,「문예연감(1986)」, 1987, p.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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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연극 (3.3점)· 마당극 (3.2점)· 사진전시회 (3.2점)· 쇼공연 (3.0점) 등

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을 뿐 나머지의 경우는 모두 평균치(2.6점) 이내의 점

수를 얻어 그저 그런 행사로 인식되어졌다.

그리고 지역별로 개최되는 각종 문화행사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부터 매우 만

족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72.3%나 되었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사람은 불과

5.5%에 머물렀을 뿐이다(〈그림 4〉). 특히 각 지역사회에서 열리고 있는 각종 행사

의 회수가 적다 (69.4%)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설

사 행사가 열린다 해도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61.6%나 되어 결국 국민들은 문화

예술행사가 전통적이거나 민속적인 것에 호감을 갖고 있지만 행사의 회수·장소

등에 대해서는 불만족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지역문화행사 만족도

자 료 : 한국 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문화예술 수용 및 향수능력 실태조사」,
1988.

V . 맺음말

지금까지 한국인의 문화예술활동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문화의 개념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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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민들의 인식수준과 문화환경을 통한 개인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향유여건

을 전제로 살펴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깃만으로는 우리 나라 사람들의 문화생활

의 수준을 정확히 가늠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신뢰할 만한 문화

지표가 아직 없고, 설혹 그러한 문화지표가 있다 해도 선진 외국과 비교하기에는

너무나 조악한 통계가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문화생활의 수준을 규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논의해 온 것만으로도 몇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첫째, 우리 나라 사람은 우선 문화라는 개념에서부터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문화란 혹자에 따라서는 물질문화를 제외한 소위 정신적 산물인 정신문화만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는 더 범주를 좁혀 음악·미술·연극·무용 등이나 옛 선조들

이 남겨 놓은 문화유산 정도를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인류학에서 사용하는 문화의

개념은 인류가, 또는 한 사회가 산출한 모든 것, 그것이 정신적인 것이든, 신체의

노동에 의한 것이든, 사회적인 것이든, 또는 경제적인 것이든 자연과 구별되는 모

든것, 습관·관습·언어·법률·도덕·신앙·기술·도구 등 모두를 의미하는 광

범위한 것을 의미한다. 즉 문화란 축적된 경험'의 총체(totalité) 또는 행위의 전

체(ensemble)라는 사실을 내포하는 개념으로 통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사람들은 문화를 인식하는 데 있어 지극히 지엽적인, 다시 말

해 문화의 한 장르로 분류되는 예술'로 인식하는 그릇된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고유(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은 보편적인 생활양식' 속에서 찾

으려 하면서도 전통예술은 문화라는 개념 속에서 찾지 않고 단순히 예술 그 자체

로 보는 단편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우선 문화에 대한 정확한 의식

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둘째, 외래문화 수용능력 부족에서 오는 몰자아성을 들 수 있다.

어느 민족이나 문화를 해석할 때 자기문화중심주의에 서 있다. 이는 고유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가능하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가능하다. 우리 나라 사람의 고유

문화 인식도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이 지식을 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체적인

문화의식에 심각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는 바로 무국적의 대중문화 속에 자신

을 방치한다는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고급문화에의 접촉을 꾀하기 위해서라도

외래문화의 비판적 수용 내지는 선별적 수용을 도모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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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세째, 청소년문화의 육성·발전이다.

우선 우리 나라에 청소년문화가 있느냐는 점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로서 없다'라

고 보는 사람이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 많다는 점 자체가 심각성을

더해준다. 게다가 겨우 그 명맥을 유지하는 청소년문화를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강한 것이 대개의 사람들이 갖는 생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생각의

배후에는 아직도 청소년의 위치를 보수적 전통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근자

에 와서 청소년의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이 생각은 더욱 강조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청소년은 변해 왔고, 그들 나름대로 사회 속에서 자신의 변화를

꾀하고 있음을 유념할 때가 왔음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무엇보다 오

늘의 청소년들에 있어 그들은 문화창조자로서의 자율성과 자각을 갖고 있다는 것

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 청소년들의 새로운 문화가 등장했다고는 말하기

어려울지 모르나, 적어도 오늘의 우리의 젊은이들에 의한 문화가 조만간 기성문화

로 자리바꿈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기성문화의 위치로 옮겨 앉을 청소년문화라면 그것은 질적으로 향상된

고급문화여야만 비로소 문화세대의 순환을 건전하게 조성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

러기 위해서 우리는 청소년문화 정보지를 만든 다든지, 청소년을 위한 모델 문화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든지, 문화교육의 창출 및 보급을 꾀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마

련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네째, 문화교육 프로그램의 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앞에서 국민들의 문화환경에 대해 일별 해 본 바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여가시간의 활용이라든지 매스 미디어의 이용현황을 보게 되면 그 실태가 대단히

저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날로 획일화·표준화되어 가는 대중문화의 유형을

닮아가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고급문화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구

성되어 일반대중이 보다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하게 제공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들 국민은 문화예술에 관계된 교육을 거의 못 받고 있는 사람이면

서 그러한 교육을 받길 원하는 소수자들임을 주목해야 한다. 좀더 구체적인 방안

의 하나는 문화예술에 직접 종사하는 전문가들과의 접촉을 마련하여 생동감 있는

교육을 실현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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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지역 문화예술행사의 증대를 꾀해야 한다.

어느 한 지역이 전체의 문화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전체의 문화라는 것은 지

역별로 구분되고 특징 지워지는 지역문화들과 하위문화들의 연계 속에서 비로소 가

능해진다. 현대의 매스 미디어가 어느 일정 지역의 문화패턴을 동시다발적으로 확

산 시켜 그것이 유일한 문화인양 전체를 획일화·표준화시키는 해독을 끼치고 있

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 같은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특성 있는 지역문화가

구상되고 실제로 보급되는 역동성을 지니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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